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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기업인과의 국세관세 대화 
 

• 일시: 2019. 9. 27 (금) 13:30~17:30 

• 장소: 호치민 국세청 5층 대회의실 
       63 Vu Tong Phan St, An Phu Ward, District 2, HCMC 

 

시간 내용 

13:30 – 13:50 등록 및 입장 

14:00 – 14:10 

개회사 

- 베트남 재무부 차관 

- 정우진 주베트남 한국대사대리 

14:10 – 15:50 
- (제1주제) 베트남 신규 국세정책 : 국세총국 

- (제2주제) 베트남 신규 관세정책 : 관세총국 

15:50 – 16:00 Coffee Break 

16:00 – 17:20 질의응답 

17:20 – 17:30 폐회사 

 

 



 

 

 

본 자료는 국세관세세미나에 참석하신  

한국기업인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베트남 국세총국과 관세총국으로부터 받은 베트남어 자료를 

코참과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사무소에서  

번역사에게 의뢰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법률과 무관한 번역사의 번역으로 번역내용을 근거로  

법률적 쟁점이나 분쟁에 이용하실 수 없으며  

코참과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사무소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밝혀둡니다. 

 

코참 -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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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국세청 

제 1부 

2018년 9월 ~ 현재 신규 세제정책 및 행정제도 

 

A. 신규 세제정책 및 제도  

I.  부가가치세  

법적 근거 : 2019.4.3 일자 재무부 제 18/2019/TT-BTC 호 시행규칙은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 연장 및 부가세 환급 철자를 안내하는 2014.9.12 일자 재무부 

134/2014/TT-BTC 호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본 시행규칙은 2019.5.20 일부터 

발효된다 . 

수정� 보완 내용:  

투자 프로젝트의 고정재산을 생성하기 위한 수입 장비나 설비에 대해서 부가세 

납부 기간 연장 및 부가세 환급 관련 철자를 안내하는 2014.9.12 일자 재무부 

134/2014/TT-BTC 호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II.  법인세  

법적 근거 : 2019.7.12 일자 재무부 43/2019/TT-BTC 호 시행규칙은 산업단지 및 

경제단지 관리를 규정하는 2018.5.22일자 정부 82/2018/NĐ-CP호 시행령의 24조 

제 4항을 안내한다. 본 시행규칙은 2019.8.6일부터 효력을 발효된다.  

수정보완 내용:  

i)  산업단지나 경제단지에 투자 사업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산업단지, 경제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조물과 아파트 구축, 운영 또한 임대 

관련 기업의 비용은 법인세 산정 시 다음과 같이 공제된다.  

a)  고정자산에 대해서: 상기 1 항에서 기술한 비용은 고정자산 관리, 사용, 

감가상각에 대한 재무부의 규정에 따른 고정자산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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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시 건축물 가액에 포함되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공제가능비용으로 산정된다.  

b)  비용에 대해서 (동 조항의 제 1 항 제 a 호에서 언급하는 경우 제외): 법인세 

법률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산입 비용으로 산정된다.  

ii)  산업단지나 경제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조물, 

문화체육 건축물, 주택 등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우대 

 산업단지나 경제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조물, 

문화체육 건축물, 주택 등 투자 프로젝트는 사회주택(공공주택) 건설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우대를 받는다.  

iii)  또한 본 시행규칙에서는 2018.7.10 일(정부의 제 82/2018/NĐ-CP 호 시행령이 

집행효력을 가진 날)부터 발생된 산업단지나 경제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조물과 아파트 건설-운영 투자나 임대 관련 비용이 정부 

시행령 제 82/2018/NĐ-CP호 제 24조 제 4항과 재무부 시행규칙 43/2019/TT-

BTC호 제 1조에 따라 산정됨을 규정한다.  

 

III. 특별소비세 

법적 근거 : 2019.2.1 일자 정부 14/2019/NĐ-CP 호 시행령은 특별소비세법 및 

특별소비세 개정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집행을 안내하는 

2015.10.28일자 정부 시행령 108/2015/NĐ-CP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다. 본 

시행령은 2019.3.10일부터 발효된다 . 

수정보완 내용:  

i)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  

살충제 살포, 소방, 지도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는 

특별소비세 비과세품목에 속한다는 규정을 추가한다.  

ii)  특별소비세 공제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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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의 세금 결정에 따라 납부된 수입품 특별소비세금이 물품을 판매할 때 

납부되어야 하는 특별소비세금에서 공제된다(관세청에 의해 사기, 탈세 등 

이유로 인한 처벌받는 특별소비세금 제외) 규정을 추가한다.  

-  아직 공제되지 않은 바이오휘발유 조제용 광물연료 특별소비세 환급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바이오휘발유 조제용 

광물연료의 미 공제된 특별소비세액(2016.1월 세금 신고 기간부터 발생된 미 

공제 세액 포함)은 신고 기간 내 발생되는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납부해야 할 

특별소비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제 이후도 미 공제 세액이 남아 있는 

바이오휘발유 조제용 광물연료 특별소비세액은 차기에 공제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다.”  

-  바이오휘발유의 공제가능 특소세 산정 방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세금 

신고 기간의 공제가능 특별소비세액은 바이오휘발유 조제, 생산용 

광물연료의 직전 신고기간 내 매입 연료단위 상 납세했던 특별소비세액에 

근거한다.”  

-  바이오휘발유 조제� 생산에 대한 허가를 받는 기업의 특별소비세금 신고 및 

공제를 규정한다. “ 바이오휘발유 조제� 생산에 대한 허가를 받는 기업의 

경우, 특별소비세금 납부 신고 및 공제는 기업의 본사가 위치하는 지방의 

관세청에서 한다.”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든 수입품에 한하여 국내 시장에서 판매 시 수입 

단계에서의 이미 납부한 특소세액이 공제되는 것을 적용한다. “ 특소세 

과세대상인 물품에 대한 특소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관세청의 세금 산정 

결정문에 따라 납부한 특소세액을 포함하여 수입 시 이미 납부했던 

특별소비세액을 공제받는다. 단,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과세 금액 산출 시 

부정이나 탈세로 인해 관세청에서 처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공제특소세액은 과제대상인 수입품이 국내 시장으로 판매될 때의 특소세액에 

해당하며 최대 공제세액은 국내 시장에서 판매 시 산정된 세액에만 해당한다. 

수입 시 이미 납부한 특소세액과 국내 시장에서 판매 시 납부하는 특소세액 

간의 미 공제 차액은 납세자가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을 위한 비용으로 

산정하게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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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 공제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특별소비세 과세 재화 생산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와 

특별소비세 과세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소세 공제 근거로 여기는 

서류는 수입 단계에서 특소세를 납부한 영수증이다.  

b)  국내 생산자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  판매장이 물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내용을 명기해야 하는 물품판매구매계약서; 

판매장의 사업등록증 사본 (사인과 도장이 있음) 

-  은행을 통한 결제 계산서  

-  특소세 공제 근거로는 구매 시 부가세 영수증이다. 원재료 구매 시 구매자가 

지불했던 특소세액은 ‘특소세 산출용 판매가격 x 특소세 세율’란 공식에 의해 

산정된다.  

iii)  특별소비세 신고 및 환급 양식  

-  특별소비세 신고서 (01/TTĐB 호 양식), 공제가능 특별소비세 산출표 (01-

1/TTĐB 호 양식)를 규정한다. 따라서 바이오 휘발유를 조제하는 기업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공제 및 환급 신청 관한 수요에 부응하도록 일부 지표를 

추가로 설계한다.  

-  바이오휘발유 조제용 광물연료의 특별소비세에 대해서 국가예산징수액환급 

신청서 ( 01a/ĐNHT 호 양식 )를 규정한다.  

 

V.  등록비 (이전등록비) 

법적 근거 : - 2019.4.9 일자 재무부 20/2019/TT-BTC 호의 시행 규칙은 등록비를 

안내하는 2016.11.15 일자 재무부 301/2016/TT-BTC 호의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다.  

-  2019.02.21 일자 정부 20/2019//NĐ-CP 호의 시행령은 등록비에 관한 정부 

시행령 140/2016/NĐ-CP 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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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2.21 일자 정부 시행령 20/2019//NĐ-CP 는 등록비에 관한 정부 시행령 

140/2016/NĐ-CP 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다. (시행일 2019.4.10). 

국가예산징수액에 영향을 미친 몇몇 정책은 다음과 같다.  

i)  등록비  

a)  주택, 토지 등록비 산정가격  

정부 시행령 20/2019//NĐ-CP 호에서 토지임대료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국가 토지를 임대하며 임대기간이 인민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토지가격표 상 규정된 해당 토지유형의 임대기간보다 적는 경우 등록비 

산정가격을 추가한다. 그리고 등록비를 산정하는 토지임대기간의 지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등록비를 산정하는 토지임대기간의 

토지가격 

토지가격표상 지가 

= 

           70년 

x 토지임대기간 

기존에 토지임대료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국가 토지를 임대하며 

임대기간이 인민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토지가격표 상 규정된 해당 토지유형의 

임대기간보다 적은 경우, 등록비 산정가격은 바로 인민위원회에서 발행했던 

토지가격표상 지가이다.  

b)  기타 자산에 대한 등록비 산정가격 

2016.10.10 일자 정부 시행령 140/2016/NĐ-CP 호 제 2 조 제 6 항, 제 7 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유사한 차량(이후 자동차라고 함), 오토바이 등인 자산 등록비 

산정가격은 재무부에서 발행한 등록비 산출표에 관한 결정문(이후 가격표라고 

함)에서의 값이다. 

가격표는 오토바이, 자동차 등록비 산정 기준으로 사용되며 차량유형, 브랜드, 

차량 형식[형식 번호나 상표명; 자동차의 경우 상표명과 형식 코드(있으면)], 

용적이나 원동력(Motor power), 교통참여를 가능한 화물수송용량,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운송이 허가된 인원수; 환경보호 및 기술안전품질 증명서나 환경보호 

및 기술안전품질점검 면제 통지서나 베트남 선급에 의해 발급된 형식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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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또는 차량용 출고품질 검사서 상 오토바이, 자동차 제조국 등과 같은 

지표에 따라 산정된다. 자동차의 용적 지표에 대해서 계산 단위는 소수점 반올림 

하는 방법에 따라 5이상의 경우 반올림, 5이하의 경우 내림으로 된다.  

등록비 신고서 제출 시점에서 가격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오토바이, 

자동차가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은 2019.02.21일자 정부 시행령 20/2019/NĐ-CP 

제 1 조 제 1 항에서 규정되는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하여 새롭게 발생한 각종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등록비 산정 가격을 결정한다. 국세청은 유효한 등록비 

신고서 접수일부터 3 일 (근무일 기준) 내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세무서에 통보한다.  

가격표 상에 없는 오토바이, 자동차는 본 조항에서 규정되는 가격표의 

지표(index)에 부합하지 않는 오토바이, 자동차이다.  

-  이상의 정부 시행령 20/2019/NĐ-CP호에 따라 등록비 산정가격은 재무부의 

가격표상 값이다.  

 기존에, 등록비 산정가격은 재무부의 가격표상 값이며 시장에서 오토바이, 

자동차를 양도하는 실제 가격은 가격표상 값에 비해 20% 증가하는 경우 

등록비 산정가격은 바로 시장 상 실제 양도가격이다.  

-  등록비 부과대상 중고자산(소유권을 최초 등록 시 등록비 산정가격이 

2019.02.21 일자 정부 시행령 20/2019/NĐ-CP 제 1 조 제 1 항에 따른 

수입자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에 근거 하에 산정되는 수입중고자산, 주택, 

토지 제외)에 대해서 등록비 산정가격은 자산의 사용기간에 따른 나머지 

가치(가액)이다. 자산의 남은 가치(가액)는 신규 자산 가치(가액)와 자산의 

남은 품질 해당 가치의 백분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2.  2019.4.9 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20/2019/TT-BTC 호는 2016.11.15 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301/2016/TT-BTC 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며 등록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  오토바이, 자동차 등록비 산정용 지표 명기 

-  가격표에 포함되지 않은 중고오토바이와 중고차의 경우 등록비 산정 원칙 

명기. 등록비가 가격표에 있는 유사차량의 남은 사용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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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비율(%)에 따른 등록비 

자동차, 견인차에 연결하는 트레일러나 세미 트레일러, 유사 차량, 9인승 승용차, 

VAN 트럭, 화물과 여객 운송 차량(화물 픽업 차량) 등과 같은 차량에 대한 

등록요금은 2019.02.21 일자 정부 시행령 20/2019/NĐ-CP 호 제 1 조 제 2 항에 

따라 징수된다.  

검사기관에 의해 발행한 환경보호 및 기술안전품질 증명서에서 기재되는 차량 

유형, 운송량에 근거하여 세무당국은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견인차에 

연결하는 트레일러나 세미 트레일러, 유사 차량에 대한 등록비를 산정한다.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비를 산정한다.  

-  메이커(maker)의 설계에 따라 확보되는 좌석 수  

-  운송량 

-  차량유형은 다음과 같다.  

수입자의 경우 검사기관(Vietnam Register)에 의해 발급한 환경보호 및 

기술안전품질 증명서나 환경보호 및 기술안전품질검사 면제 통보서 등의 “차량 

유형”이란 항목에서 베트남 선급이 기술하는 내용에 근거한다.  

국내 생산, 조립 차량의 경우 환경보호 및 기술안전품질 증명서나 차량용 

출고품질검사서 등의 “차량 유형”이란 항목에 근거한다.  

이상의 서류상 “차량 유형”이란 항목에서 트럭이라고 기술하지 않으면 여객 운송 

차량에 대한 등록비로 적용  

차량번호판을 발급하는 경찰 당국은 차량을 검사한다. 만약  

베트남 선급에 의해 발행한 환경보호 및 기술안전품질 증명서, 환경보호 및 

기술안전품질검사 면제 통보서나 출고품질검사서 상 트럭인지 여객 운송 

차량인지 차량유형을 올바르게 쓰지 않아 맞는 등록비를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검사기관에게 적시 통보하여 차량번호 발급 전 차량유형을 

다시 확인하도록 조치한다. 검사기관에서 차량유형을 다시 확인하고 이로 인해 

등록비를 다시 산정하게 한다면 경찰 당국은 구비서류와 증명서류를 함께 

세무당국에게 보내서 규정에 맞게 등록비 징수 관련 통보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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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번호판, 외국번호판, 2016.10.10 일자 정부 시행령 140/2016/NĐ-CP 호 

제 9 조 제 2 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단체, 개인이 베트남 내 기타 단체, 

기인(2016.10.10 일자 정부 시행령 140/2016/NĐ-CP 호 제 9 조 제 2 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이 아님)에게 이전하는 국제 번호판 등이 있는 각종 차량에 

대해서는 양수하는 단체, 개인이 규정에 따라 수입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 신고 절차를 밟고 성 인민의회의 규정에 따른 초기 등록비를 납부한다. 이 

때 등록비는 동 시행령 제 2 조 제 3 항 제 d.3 호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따라 

등록비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의 남은 가치(가액)로 산정된다.  

이미 등록비를 초기 신고 납부한 외국인(2016.10.10 일자 정부 시행령 

140/2016/NĐ-CP 호 제 9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이 아님)인 차량소유자가 

베트남 내 기타 조직, 개인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하는 단체, 개인이 

소유권 등록 시 2%의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iii) 등록비 면제  

-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할당 받거나 전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임대 받는 토지: 인프라 구조(산업단지, EPZ 

수출 자유 지역의 안과 밖에 있는 토지인지 무분별) 구축, 양도를 위한 주택 

건설 투자 (양수하는 단체, 개인이 양도의 목적으로 지속 인프라구조나 주택 

건설 투자하는 경우 포함). 이 경우들의 소유권, 사용권 등록 시 반드시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  국가가 법률 규정에 따라 주택,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받거나 이주된 

주택이나 토지 (보상금으로 구매한 주택이나 토지 포함), 그리고 주택, 토지 

수용을 당하는 단체, 개인이 이미 등록비를 납부했거나 등록비 면세우대를 

받았거나 수용보상금에 등록비 공제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비 면세는 주택, 토지 수용 당하는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  이미 소유권,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 개인의 자산은 소유권, 

사용권을 다시 등록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등록비 면세를 받는다. 가계의 한 

사람의 이름(자산공동소유권 포함)으로 이미 소유권, 사용권을 등록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가계의 자산이며 그 자산을 가정 구성원에게 분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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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구성원은 혼인가정법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소유권, 사용권 증명서 상 대표로서의 자와 같은 호적이 있는 사람 

- 구급차, 소방차, X-ray 촬영차량, 긴급 구조 차량(레커차 포함), 쓰레기운반차, 

살수차, 스위퍼, 먼지청소 전용 차량, 장애인이나 부상병 전용 차량 등의 경우 

등록비 면세 

3.  등록비(이전등록비) 행정절차에 대한 신규 내용  

i)  등록비 신고서: 시행령 140/2016/NĐ-CP 호에 따르면 기존의 서류는 등록비 

신고서와 등록비 면세대상인 자산 증명 구비서류 (있으면)를 포함시킨다.  

그러나 2019.4.10일부터 시행되는 2019.2.21일자 정부 시행령 20/2019/NĐ-

CP 호에 따르면 주택, 토지인 자산의 경우 등록비 납세자가 갖춰야 하는 각종 

서류는 다음과 같다.  

-  01호 양식에 따른 이전등록비 신고서 (신규 양식) 

-  등록비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있으면) 증명 서류의 유효사본. 규정에 

따라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외.  

-  자산 양도자와 취득자 간 체결을 통한 자산이전에 대한 규정에 따른 합법 

구비서류의 유효 사본 

ii)  등록비 납부 기간: 

019.2.21 일자 정부 시행령 20/2019/NĐ-CP 호에 따르면 등록비 납부자가 

조세관리법률에 의해 등록비 징수 기관, 조직에서 세무당국의 등록비 

납부통지서 상 서명날인부터 30 일 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기존에 

30 일의 근무일을 규정했다. 즉,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음).  

VI. 전자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2018.8.12일에 정부는 재화 판매, 용역 제공 시 영수증에 대해서 규정하는 시행령 

119/2018/NĐ-CP 호를 발행한다. (시행일 2018.11.1일). 본 시행령의 새로운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전자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양식 및 사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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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영수증의 형식은 세무당국의 코드가 있는 전자영수증과 세무당국의 

코드가 없는 전자영수증이다.  

+ 세무당국의 코드가 있는 전자영수증은 재회 판매, 용역 제공하는 자가 

구매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세무당국으로부터 코드를 발급받는 

전자영수증이다.  

+ 세무당국의 코드가 없는 전자영수증은 세무당국의 코드 없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영수증이다.  

+ 세무당국의 코드가 있는 전자영수증과 세무당국의 코드가 없는 전자영수증은 

계산기에서 나오는 영수증을 포함하여 세무당국과 연결하여 전자 DB 를 

제공한다.  

-  전자영수증 사용 원칙: 재화 판매, 용역 제공 시 판매자가 세무당국의 코드가 

있는 전자영수증이나 세무당국의 코드가 없는 전자영수증을 세무당국에서 

규정하는 표준데이터 형식에 따라 충분하고 재화 판매와 용역 제공 횟수의 

각 가치를 구분하지 않게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한다.  

ii) 전자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경우 

a)  세무당국의 코드가 부여되는 전자영수증 적용 경우 

-  기업, 경제조직, 기타단체 등은 재화 판매, 용역 제공 시 세무당국의 

코드가 부여되는 전자영수증을 사용한다.  

-  세금 리스크가 높은 대상에 속한 기업, 경제조직, 기타 단체 등은 재화 

판매, 용역 제공 시 세무당국의 코드가 부여되는 전자영수증을 사용한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10 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농림수산업, 산업, 건설업 분야에서의 바로 전년도 매출액이 30 억 동 

이상이나 무역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전년도 매출액이 100 억 동 이상의 

실적을 가진 자영업가계나 자영업자는 재화 판매, 용역 제공 시 

세무당국의 코드가 부여되는 전자영수증을 각 재화 판매, 용역 제공 시의 

가치에 관계없이 사용해야 한다. 적용대상이 아닌 자영업가계나 

자영업자가 재무제표 작성을 하면 규정에 따라 세무당국의 코드가 

부여되는 전자영수증을 적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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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한 여건이 있는 지역에서 호텔, 식당 영업, 약품 소매, 생활품 소매, 

직접 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자영업가계, 자영업자는 세무당국과 

연결하여 전자데이터를 전송하는 계산기에서 나오는 세무당국의 코드가 

부여되는 전자영수증을 시범적으로 사용한다. 

b)  세무당국의 코드가 없는 전자영수증 적용 경우 

-  전기, 휘발유, 우체국, 항공-도로-철도-해로 운송, 상수도, 금융, 보험, 의료, 

전자무역, 무역, 마트 등과 같은 분야에서 사업하는 기업과 회계프로그램 

전자영수증 작성, 보관, 조회 소프트웨어를 통한 구매자와 세무당국에게 

전자영수증 데이터 전송을 확보할 수 있는 IT 인프라 구축해서 세무 

당국과 이미 거래해왔거나 앞으로 거래할 예정인 기업은 세무당국의 

코드가 없는 전자영수증을 각 재화 판매, 용역 제공 시의 가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이상의 업종 분야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세무당국의 코드가 없는 

전자영수증을 사용 시 국세청의 포탈을 통해 전자영수증 관련 데이터를 

보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  

-  이상의 업종 분야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세무당국의 코드가 없는 

전자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세무당국의 코드가 부여되는 전자영수증을 

신청하는 경우나 세금리스크가 높은 대상에 속하는 경우 세무당국의 

코드가 부여되는 전자영수증을 각 재화 판매, 용역 제공 시의 가치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세무당국은 정기적으로 세무당국의 코드가 없는 전자영수증을 사용하는 

기업, 경제조직들을 검토하고 세무당국의 코드가 있는 전자영수증 

사용대상이 되면 통보한다.  

iii) 시장 유통 물품 검사용 전자영수증 정보 조회 

시장유통 물품 검사 시 전자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부기관, 또는 

권한이 있는 자는 종이 영수증에 대한 요청 없이 관리목적으로 국세청의 포탈에 

접속하여 전자영수증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다. 유관기관이 전자영수증을 

검색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용할 책임이 있다.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해 

부득이하게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해서 전자영수증 관련 데이터를 조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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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되는 경우: 만일 화물운반자가 전자영수증으로부터 이전 받은 종이 

영수증(판매자, 구매자의 사인, 도장 없이 종이 사본)이 있으면 물품을 검사하는 

정부기관에게 그 종이 영수증을 제출한다.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기관, 

권한이 있는 자가 전자영수증으로부터 바뀐 물품유통용 종이 영수증에 근거하여 

동시에 계속 전자영수증 데이터 조회를 실시하는 것을 통해 규정에 따라 

점검업무를 수행한다. 화물운반자가 전자영수증으로부터 바뀐 종이 영수증이 

없으면 검사 수행 중 정부기관, 권한이 있는 사람은 기업의 전자영수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청의 전자포탈에 접속하여 검사한다.  

iv) 세무당국의 코드가 있는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경우  

국세청이나 국세청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조직에 의해서 세무당국의 코드가 있는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별하게 어려운 지역에서의 중소기업, 조합, 

자영업가계, 자영업자;  

-  법률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중소기업, 기업 설립 때부터 12 개월 내 

기업(이상에 언급된 기업 제외)으로 전환하는 자영업가계, 자영업자;  

-  자영업가계, 자영업자. 단 세무당국의 코드가 있는 전자영수증을 적용하는 

시점부터 12 개원 내 농림수산업, 산업, 건설업 분야에서의 바로 전년도 

매출액이 30 억 동 이상이나 무역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전년도 매출액이 100 

억 동 이상인 실적을 가진 자영업가계나 자영업자.  

-  산업단지, 경제단지, 하이테크 단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제외하며 성 

인민위원회의 제안과 재무부의 규정에 따른 기타 중소기업 

-  재무부의 결정에 의해서 전자영수증 도입 권장 목적으로 필요한 기타 사례 

v)  전자영수증 서비스 유료 제공 

-  전자영수증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공급자와 기업, 경제조직, 자영업가계, 

자영업자(이상에서 언급한 5 가지의 경우 제외) 등인 서비스 수요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공급 시 양측의 합의에 의한 

서비스 사용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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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영수증 서비스 공급자는 전자영수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조직, 

전자영수증 데이터 수신, 전송, 저장 서비스, 그리고 기타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이다.  

vi) 전자영수증 사용 시작 시 종이 영수증 폐지 

-  세무당국의 코드가 있거나 없는 전자영수증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기업, 

경제단체, 기타조직, 자영업가계, 자영업자 등은 남아 있는 미사용 종이 

영수증을 폐지해야 한다.  

vii) 데이터 연결 및 공유 책임  

-  전기, 휘발유, 우체국, 항공-도로-철도-해로 운송, 상수도, 금융, 보험, 의료, 

전자무역, 무역, 마트 등과 같은 분야에서 사업하는 기업, 생산사업장은 

전자영수증 적용을 시행하며 재무부의 규정에 따라 전자영수증 데이터를 

공급한다.  

-  금융조직, 상업은행, 정기적 결산 기능을 하는 조직 등은 재무부에서 

규정하는 표준데이터 형식에 따라 세무당국에게 조직, 개인의 계좌를 통한 

결산 거래에 대한 전자데이터를 공급한다.  

-  법률 규정에 따라 스탬프 부착대상에 속하는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을 생산, 

수입하는 조직들은 생산, 수입하는 사업장과 세무당국 간 스탬프, 전자스탬프 

인쇄와 사용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연결한다. 전자스탬프 인쇄와 사용 

과련 정보는 전자영수증 DB 구축, 운영에 있어서 근거가 된다. 재무부는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스탬프 인쇄와 사용을 설명하고 스탬프 발급을 통해 얻을 

수익금이 스탬프 인쇄와 사용 과련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  전자영수증 DB 구축하기 위해서 시간관리국, 국토관리총국, 

광산자원관리총국, 경찰, 교통, 의료보건 당국, 그리고 기타 유관기관 등과 

같은 기관, 조직들은 각각 관리 분야에서의 필요한 유관 정보와 데이터를 

국세청에게 서로 공유하도록 한다.  

- 재무부 주관 하에 유관부처와 함께 전자영수증 정보 공급 및 사용 규제를 

발행하도록 한다.  

viii)시행 효력 및 전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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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행령은 2018.11.01일부터 시행 효력을 발휘한다.  

-  그런데 재화 판매, 서비스 제공시 전통적 종이 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유리하게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 시행령 119/2018/NĐ-CP 호에서 기업들이 

전자영수증 도입을 위한 시설과 전담 인력 관련 조건을 준비하도록 

24 개월(2018.11.1 일부터 2020.22.1 일까지)의 기간을 규정한다. 

2018.11.1 일부터 2020.10.31 일까지의 기간 내 정부 시행령 51/2010/NĐ-

CP호와 04/2014/NĐ-CP호는 아직도 시행효력이 남아 있다.  

- 2018.11.1 일부터 2020.10.31 일까지의 기간 내 세무당국이 시행령 

119/2018/NĐ-CP 호에 따른 전자영수증 전환을 기업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이 자체적 인쇄하는 영수증, 주문식 영수증, 세무당국에서 구매한 

영수증(영수증 구매대상인 경우) 등을 사용하며 2010.5.14 일자 시행령 

51/2010/NĐ-CP 호, 2014.01.17 일자 시행령 04/2014/NĐ-CP 호, 그리고 

시행령 51/2010/NĐ-CP 호와 04/2014/NĐ -CP 호를 안내하는 하위문서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에 대한 국세행정절차를 이행한다.  

-  2019.9.12 일자 정부 시행령 119/2018/NĐ-CP 호 제 35 조 제 4 항에서: 

2020.11.1일부터 재화 판매와 서비스 제공 관련 영수증에 대해서 규정하는 

2010.5.14 일자 시행령 51/2010/NĐ-CP 호, 2014.01.17 일자 시행령 

04/2014/NĐ-CP호는 무효임을 규정한다.  

VII. 세금 부채 관리  

법적 근거 : 2018.9.27 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87/2018/TT-BTC 호는 국세행정결정 

이행 강제를 안내하는 2013.12.31 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215/2013/TT-BTC 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다.  

수정보완 내용:  

1. 2018.9.27 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87/2018/TT-BTC 호의 새로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제 1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강제 방식 적용 원칙 (시행규칙 215/2013/TT-

BTC호의 제 5조 제 3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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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벌금, 체납 세금, 체납 벌금, 연체금을 내지 않아서 이상의 금액 

강제이행 기간이 오거나 이미 강제이행 중이지만 세무당국이 세금 납세를 

연장하거나 체납금을 산정하지 않는 통보나 결정을 발행하는 경우 납세자에 

한하여 강제이행 중시나 강제 미 이행 관련 규정을 추가한다. 

1.2. 제 1 조 제 2 항에서 규정하는 강제 결정/승인 (시행규칙 215/2013/TT-

BTC호의 제 6조 수정) 

강제대상에게 결정문을 보내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강제대상자가 

전자세무거래 계좌가 있는 경우 강제이행 결정문은 강제 집행 이전에 

강제대상자에게 전자 방식으로 보내야 한다. 강제대상자가 전자세무거래 

계좌가 없는 경우 강제이행 결정문은 강제대상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1.3. 제 1 조 제 3 항에서 규정하는 강제 결정 무효 (시행규칙 215/2013/TT-

BTC호의 제 9조 제 3항 수정) 

체납금 할부, 납세 연장, 또는 연체금 미 이행 대상에 속하는 납세자에 한하여 

강제결정 무효란 규정을 추가한다. 강제집행 결정문을 무효 시키는 근거는 

강제대상이 세금, 벌금, 연체금, 체납금 등을 충분하게 납부한 영수증이나 

체납금 할부 결정문, 또는 연체금을 산정하지 않은 통지 등이다.  

1.4. 제 1 조 제 4 항에서 규정하는 강제대상의 계좌정보 확인 (시행규칙 

215/2013/TT-BTC호의 제 11조 제 2항 수정) 

강제대상자의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 확인이란 내용을 폐지한다. 세무당국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기관 DB나 관련성이 있는 조직, 개인의 데이터에 근거를 

두어 강제결정문을 발행한다. 세무당국의 DB 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결정문을 발행하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은 국고, 신용조직에게 

강제대상자의 계좌 관련 정보를 요청한다.  

1.5. 제 1 조 제 2 항 및 제 1 조 제 5 항에서 규정하는 국고, 금융조직에서의 

강제대상자의 계좌에서 공제 (제 d호 폐지; 제 11조제 3항 제 đ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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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215/2013/TT-BTC호의 제 11조 제 3항 제 b호를 강제집행 결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세금, 체납금 납세기간이나 법규정에 따른 

세금 할부 기한이 마감되는 날짜로부터 90일 이후” 기존에 91일을 규정했다.  

동시에 국세행정위반에 대한 조치 결정문을 집행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강제집행 결정 발행 시점은 조치 결정문 상 기록하는 기한에 따라 

세무행정조치를 집행하지 않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날이다.  

정보를 공급하지 않거나 충분하게 공급하는 않은 조직, 개인에 한하여 국고, 

금융조직에게 관련 조직, 개인의 계정 동력을 요청하는 제 11 조 제 3 항 

제 d호를 폐지한다. 

1.6. 제 1 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사용 현황 조사(시행규칙 215/2013/TT-

BTC호의 제 13조 제 2항수정) 

영수증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폐지하며 세무당국은 

소유하고 있는 DB나 기타 유관기관의 DB 상 강제대상자의 영수증데이터에 

근거하여 강제 집행 결정문을 발행한다. 

1.7. 제 1조 제 7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강제 조치 중단 및 영수증이 유효임을 

통보 (시행규칙 215/2013/TT-BTC호의 제 13조 제 4항 제 c호 수정) 

납세자가 세금 할부 대상이나 연체금을 산정하는 대상에 속하는 겨우 

무효영수증 강제이행 중단과 함께 영수증이 지속적으로 유효라는 통보를 

규정한다.  

1.8. 제 1 조 제 8 항에서 규정하는 관세당국의 제안서를 받을 때 영수증이 

무효라는 통보를 통해 강제 (시행규칙 215/2013/TT-BTC 호의 제 13 조 

제 5항 제 b호 수정) 

관세당국의 제안서를 받을 때 영수증이 무효라는 통보를 통해 강제조치를 

규정하는 2013.10.15 일자 시행령 127/2013/NĐ-CP 호 집행을 안내하는 

2013.12.12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190/2013/TT-BTC 참조를 폐지한다.  

“영수증이 무효라는 통보를 통해 강제조치 관한 관세 당국의 제안서를 받을 

때 세무 당국은 절차에 맞게 강제이행을 하며 관세당국에게 협조문서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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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체납 세금, 벌금, 연체금”등 대신에 “체납 세금, 벌금, 체납으로 인한 벌금, 

연체로 인한 벌금”라고 사용한다. (시행규칙 215/2013/TT-BTC 호의 제 2 조 

제 2항) 

1.10. 제 1조 제 9항에서 규정하는 양식을 수정보완 

a) 시행규칙 215/2013/TT-BTC 호와 첨부된 부록 01 에서 규정하는 01/CC, 

07/CC, 08/CC, 09/CC호 양식을 수정한다.  

b) 시해규칙과 함께 발행되는 부록 02 에 따라 10/CC, 11/CC 호의 양식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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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Ộ TÀI CHÍNH 

TỔNG CỤC THUẾ 

 
PHẦN I 

CƠ CHẾ CHÍNH SÁCH THUẾ VÀ TTHC THUẾ MỚI 
BAN HÀNH TỪ THÁNG 9 NĂM 2018 ĐẾN NAY 

 
A. Về cơ chế, chính sách thuế mới. 
I. Về thuế giá trị gia tăng (GTGT) 

Cơ sở pháp lý:  Thông tư số 18/2019/TT-BTC ngày 3/4/2019 của Bộ Tài chính bãi bỏ 
Thông tư số 134/2014/TT-BTC ngày 12/9/2014 của Bộ Tài chính hướng dẫn thủ tục gia hạn thời 
hạn nộp thuế và hoàn thuế GTGT. Thông tư có hiệu lực thi hành kể từ ngày 20/5/2019. 

Nội dung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Bãi bỏ toàn bộ Thông tư số 134/2014/TT-BTC ngày 12/9/2014 của Bộ Tài chính hướng dẫn 

thủ tục gia hạn thời hạn nộp thuế và hoàn thuế GTGT đối với máy móc, thiết bị nhập khẩu để tạo tài 
sản cố định của dự án đầu tư. 

II. Về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TNDN) 
Cơ sở pháp lý:  Thông tư số 43/2019/TT-BTC ngày 12/7/2019 của Bộ Tài chính hướng 

dẫn Khoản 4 Điều 24 Nghị định số 82/2018/NĐ-CP ngày 22/5/2018 của Chính phủ quy định về 
quản lý Khu công hiệp và Khu kinh tế. Thông tư có hiệu lực thi hành kể từ ngày 26/8/2019. 

Nội dung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i) Các khoản chi phí đầu tư xây dựng, vận hành hoặc thuê nhà chung cư và các công trình 

kết cấu hạ tầng xã hội phục vụ cho công nhân làm việc tại khu công nghiệp, khu kinh tế của DN 
có dự án đầu tư trong Khu công nghiệp, Khu kinh tế được trừ khi xác định thu nhập chịu thuế 
TNDN như sau: 

a) Đối với giá trị TSCĐ: Được tính vào giá trị công trình và trích khấu hao tính vào chi 
phí được trừ khi xác định thu nhập chịu thuế TNDN nếu đáp ứng điều kiện là TSCĐ theo quy 
định của Bộ Tài chính về chế độ quản lý, sử dụng và trích khấu hao TSCĐ. 

b) Đối với chi phí (trừ trường hợp nêu tại điểm a Khoản 1 Điều này): Được tính vào chi 
phí được trừ khi xác định thu nhập chịu thuế TND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huế TNDN. 

 ii) Ưu đãi đối với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công trình văn hóa, thể thao, công trình 
kết cấu hạ tầng xã hội phục vụ công nhân làm việc tại khu công nghiệp, khu kinh tế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công trình văn hóa, thể thao, công trình kết cấu hạ tầng xã 
hội phục vụ công nhân làm việc tại khu công nghiệp, khu kinh tế được hưởng ưu đãi theo quy 
định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nhà ở xã hội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iii) Ngoài ra tại Thông tư cũng quy định các chi phí đầu tư xây dựng, vận hành hoặc thuê nhà 
chung cư và các công trình kết cấu hạ tầng xã hội phục vụ cho công nhân làm việc tại khu công 
nghiệp, khu kinh tế phát sinh kể từ ngày 10/7/2018 (là ngày Nghị định số 82/2018/NĐ-CP có hiệu lực 
thi hành)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24 Nghị định số 82/2018/NĐ-CP và hướng dẫn 
tại Điều 1 Thông tư số 43/2019/TT-BTC nêu trên. 

III. Về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TTĐ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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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ơ sở pháp lý: - Nghị định số 14/2019/NĐ-CP ngày 1/2/2019 của Chính phủ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ều của Nghị định số 108/2015/NĐ-CP ngày 28/10/2015 của Chính phủ quy đị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ều của Luật thuế TTĐB và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ều của Luật thuế TTĐB, Nghị định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ừ ngày 20/3/2019. 

Nội dung sửa đổi, bổ sung. 
i) Về đối tượng không chịu thuế TTĐB: 
Bổ sung quy định: Tàu bay sử dụng cho mục đích phun thuốc trừ sâu, chữa cháy, quay 

phim, chụp ảnh, đo đạc bản đồ thuộc đối tượng không chịu thuế TTĐB. 

ii) Về khấu trừ, hoàn thuế TTĐB: 
- Bổ sung quy định: Số thuế TTĐB hàng nhập khẩu đã nộp theo quyết định ấn định của cơ 

quan Hải quan, NNT được khấu trừ với thuế TTĐB phải nộp khi bán hàng hóa (trừ số thuế TTĐB 
do cơ quan hải quan xử phạt về gian lận, trốn thuế). 

- Bổ sung quy định về hoàn thuế TTĐB  xăng khoáng nguyên liệu dùng để sản xuất, pha 
chế xăng sinh học chưa được khấu trừ, bù trừ hết, cụ thể: “Số thuế TTĐB chưa được khấu trừ hết 
của xăng khoáng nguyên liệu dùng để sản xuất, pha chế xăng sinh học (bao gồm cả số thuế chưa 
được khấu trừ hết phát sinh kể từ kỳ khai thuế tháng 01/2016) được bù trừ với số thuế TTĐB phải 
nộp của HHDV khác phát sinh trong kỳ. Trường hợp sau khi bù trừ, còn số thuế TTĐB chưa được 
khấu trừ hết của xăng khoáng nguyên liệu dùng để sản xuất, pha chế xăng sinh học thì được khấu 
trừ vào kỳ tiếp theo hoặc hoàn trả”. 

- Quy định cách xác định số thuế TTĐB được khấu trừ của xăng sinh học: “Số thuế TTĐB 
được khấu trừ của kỳ khai thuế được căn cứ vào số thuế TTĐB đã nộp hoặc đã trả trên một đơn 
vị nguyên liệu mua vào của kỳ khai thuế trước liền kề của xăng khoáng để sản xuất xăng sinh 
học”.  

- Quy định về kê khai nộp thuế, khấu trừ  thuế TTĐB của DN được phép SX, pha chế 
xăng sinh học: “Đối với các DN được phép SX pha chế xăng sinh học, việc kê khai nộp thuế, khấu 
trừ thuế TTĐB được thực hiện tại CQT địa phương nơi DN đóng trụ sở chính”.  

- Quy định áp dụng cho tất cả hàng hóa nhập khẩu chịu thuế TTĐB được khấu trừ số thuế 
TTĐB đã nộp khâu nhập khẩu khi bán thương mại trong nước, cụ thể: “NNT TTĐB đối với hàng 
hóa chịu thuế TTĐB nhập khẩu được khấu trừ số thuế TTĐB đã nộp ở khâu nhập khẩu bao gồm 
cả số thuế TTĐB đã nộp theo Quyết định ấn định thuế của cơ quan hải quan, trừ trường hợp cơ 
quan hải quan xử phạt về gian lận, trốn thuế khi xác định số thuế TTĐB phải nộp bán ra trong 
nước. Số thuế TTĐB được khấu trừ tương ứng với số thuế TTĐB của hàng hóa nhập khẩu chịu 
thuế TTĐB bán ra và chỉ được khấu trừ tối đa bằng tương ứng số thuế TTĐB tính được ở khâu 
bán ra trong nước. Phần chênh lệch không được khấu trừ giữa số thuế TTĐB đã nộp ở khâu nhập 
khẩu với số thuế TTĐB bán ra trong nước, NNT được hạch toán vào chi phí để tính thuế TNDN”. 

- Quy định chi tiết điều kiện khấu trừ thuế TTĐB, cụ thể:  

“a)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hập khẩu nguyên liệu chịu thuế TTĐB để SX hàng hoá chịu thuế 
TTĐB và trường hợp nhập khẩu hàng hóa chịu thuế TTĐB thì chứng từ để làm căn cứ khấu trừ 
thuế TTĐB là chứng từ nộp thuế TTĐB khâu nhập khẩu. 

b)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mua nguyên liệu trực tiếp của nhà SX trong nước: 
- Hợp đồng mua bán hàng hoá, trong hợp đồng phải có nội dung thể hiện hàng hóa do cơ 

sở bán hàng trực tiếp SX; Bản sao Giấy chứng nhận kinh doanh của cơ sở bán hàng (có chữ ký, 
đóng dấu của cơ sở bán hàng). 

- Chứng từ thanh toán qua ngân hà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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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ứng từ để làm căn cứ khấu trừ thuế TTĐB là hoá đơn GTGT khi mua hàng. Số thuế 
TTĐB mà đơn vị mua hàng đã trả khi mua nguyên liệu được xác định = giá tính thuế TTĐB nhân 
(x) thuế suất thuế TTĐB”. 

iii) Về mẫu biểu hồ sơ khai thuế, hoàn thuế TTĐB 
- Quy định mẫu Tờ khai thuế TTĐB (mẫu 01/TTĐB),  Bảng xác định thuế TTĐB được 

khấu trừ (mẫu 01-1/TTĐB). Theo đó, mẫu biểu được thiết kế bổ sung một số chỉ tiêu để đáp ứng 
yêu cầu về kê khai khấu trừ, bù trừ và hoàn thuế TTĐB đối với DN SX, pha chế xăng sinh học. 

- Quy định mẫu Giấy đề nghị hoàn trả khoản thu NSNN  (mẫu 01a/ĐNHT) về thuế TTĐB 
của xăng khoáng nguyên liệu dùng để SX, pha chế xăng sinh học. 

 

 IV. Về thuế thu nhập cá nhân (TNCN). 
Cơ sở pháp lý: Nghị định số 82/2018/NĐ-CP ngày 22/5/2018 của Chính phủ quy định về 

quản lý khu công nghiệp và khu kinh tế. 

 Nội dung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Về thuế TNCN đối với quản lý khu công nghiệp và khu kinh tế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số 82/2018/NĐ-CP ngày 22/5/2018 (có hiệu lực thi hành kể từ ngày 10/7/2018).  
Theo đó, bãi bỏ quy định cá nhân làm việc tại Khu kinh tế được giảm thuế TNCN. Trước 

đây cá nhân làm việc tại Khu kinh tế được giảm 50% thuế TNCN. 
 

V. Về lệ phí trước bạ (LPTB)  
Cơ sở pháp lý: - Thông tư số 20/2019/TT-BTC ngày9/4/2019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ều 

của Thông tư số 301/2016/TT-BTC ngày 15/11/2016 hướng dẫn về lệ phí trước bạ (LPTB). 
 - Nghị định số 20/2019//NĐ-CP Ngày 21/02/2019 của Chính phủ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ều của Nghị định số 140/2016/NĐ-CP của Chính Phủ về LPTB. 

1. Nghị định số 20/2019/NĐ-CP Ngày 21/02/2019 của Chính phủ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40/2016/NĐ-CP của Chính Phủ về LPTB (có hiệu lực kể từ ngày 
10/4/2019). Một số chính sách mới ảnh hưởng đến số thu NSNN như sau: 

i) Giá tính LPTB. 
 a Về giá tính lệ phí trước bạ đối với nhà, đất 
 Tại Nghị định số 20/2019/NĐ-CP bổ sung thêm giá tính LPTB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đất thuê 

của Nhà nước theo hình thức trả tiền thuê đất một lần cho cả thời gian thuê mà thời hạn thuê đất 
nhỏ hơn thời hạn của loại đất quy định tại Bảng giá đất do UBND cấp tỉnh ban hành thì giá đất 
của thời hạn thuê đất tính LPTB được xác định như sau:  

Giá đất của thời hạn 
thuê đất tính LPTB 

 

= 

 

Giá đất tại Bảng giá đất  

x 
Thời hạn thuê đất 

          70 năm 

Trước đây các trường hợp đất thuê của Nhà nước theo hình thức trả tiền thuê đất một 
lần cho cả thời gian thuê mà thời hạn thuê đất nhỏ hơn thời hạn tại Bảng giá đất do UBND 
cấp tỉnh ban hành thì giá tính LPTB là giá đất tại Bảng giá đất do UBND cấp tỉnh ban 
hành. 

b)  Về giá tính LPTB đối với tài sản khá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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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á tính LPTB đối với tài sản là ô tô, các loại xe tương tự (sau đây gọi chung là ô tô) và 
xe máy quy định tại khoản 6, khoản 7 Điều 2 Nghị định số 140/2016/NĐ-CP ngày 10/10/2016 
của Chính phủ về LPTB (trừ rơ moóc hoặc sơ mi rơ moóc được kéo bởi ô tô) là giá tại Quyết 
định về Bảng giá tính LPTB do Bộ Tài chính ban hành (sau đây gọi là Bảng giá). 

Bảng giá được sử dụng làm căn cứ xác định giá tính LPTB đối với ôtô, xe máy mới và 
được xác định theo các chỉ tiêu loại phương tiện, nhãn hiệu, kiểu loại xe [số loại hoặc tên thương 
mại; tên thương mại và mã kiểu loại (nếu có) đối với ôtô], thể tích làm việc hoặc công suất động 
cơ hoặc khối lượng hàng chuyên chở (hoặc kéo theo) cho phép tham gia giao thông (trọng tải), số 
người cho phép chở (kể cả lái xe), nước sản xuất của ô tô, xe máy trên Giấy chứng nhận chất 
lượng an toàn kỹ thuật và bảo vệ môi trường hoặc Thông báo miễn kiểm tra chất lượng an toàn 
kỹ thuật và bảo vệ môi trường hoặc Giấy chứng nhận chất lượng kiểu loại do cơ quan đăng kiểm 
Việt Nam cấp hoặc Phiếu kiểm tra chất lượng xuất xưởng dùng cho xe cơ giới. Đối với chỉ tiêu 
thể tích làm việc của ô tô thì đơn vị tính được quy đổi làm tròn đến một chữ số thập phân như 
sau: ≥ 5 làm tròn lên, < 5 làm tròn xuống. 

Trường hợp phát sinh loại ô tô, xe máy mới mà tại thời điểm nộp tờ khai lệ phí trước bạ 
chưa có trong Bảng giá thì Cơ quan thuế căn cứ vào cơ sở dữ liệu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1 Nghị định số 20/2019/NĐ-CP ngày 21/02/2019 của Chính phủ quyết định giá tính LPTB của 
từng loại ô tô, xe máy mới phát sinh (đối với ô tô là theo kiểu loại xe). Cục Thuế thông báo cho 
các Chi cục Thuế giá tính LPTB áp dụng thống nhất trên địa bàn trong thời hạn 3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tiếp nhận hồ sơ khai LPTB hợp lệ. 

Ôtô, xe máy chưa có trong Bảng giá là ôtô, xe máy có một trong các chỉ tiêu quy định tại 
điểm này không trùng với các chỉ tiêu có trong Bảng giá.  

 -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số 20/2019/NĐ-CP nêu trên thì giá tính LPTB là giá tại 
Bảng giá của Bộ Tài chính.  

Trước đây, giá tính LPTB là giá tại Bảng giá của Bộ tài chính, trường hợp giá chuyển 
nhượng ô tô, xe máy thực tế trên thị trường tăng từ 20% trở lên so với giá tính LPTB tại 
Bảng giá thì giá tính LPTB là giá chuyển nhượng thực tế trên thị trường.  

-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đối tượng chịu LPTB đã qua sử dụng (trừ nhà, đất và tài sản đã qua 
sử dụng được nhập khẩu và đăng ký sở hữu lần đầu có  giá tính LPTB được xác định căn cứ vào 
cơ sở dữ liệu đối với tài sản nhập khẩu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1 Nghị định số 
20/2019/NĐ-CP ngày 21/2/2019 của Chính phủ) thì giá tính LPTB là giá trị còn lại tính theo thời 
gian sử dụng của tài sản.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bằng giá trị tài sản mới nhân với (x) tỷ lệ phần trăm chất lượng 
còn lại của tài sản.  

 2. Thông tư 20/2019/TT-BTC ngày 9/4/2019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Thông 
tư số 301/2016/TT-BTC ngày 15/11/2016 về  LPTB hướng dẫn rõ thêm các nội dung sau:  

- Làm rõ các chỉ tiêu làm căn cứ  xác định giá tính LPTB ô tô, xe máy;   

- Hướng dẫn rõ nguyên tắc xác định giá tính LPTB đối với ô tô, xe máy đã qua sử dụng 
chưa có trong Bảng giá là giá trị sử dụng còn lại của kiểu loại xe tương đương có giá tính LPTB 
trong nhóm kiểu loại xe đã có trong Bảng giá. 

ii) Mức thu lệ phí trước bạ theo tỷ lệ (%). 
Ô tô, rơ moóc hoặc sơ mi rơ moóc được kéo bởi ô tô, các loại xe tương tự, ô tô chở người 

từ 09 chỗ ngồi trở xuống, ô tô tải VAN và ô tô vừa chở người, vừa chở hàng (Ô tô pick-up chở 
hàng): mức thu đối với các xe này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 Nghị định số 
20/2019/NĐ-CP ngày 21/2/2019 của Chính phủ. 

Căn cứ vào loại phương tiện, khối lượng chuyên chở ghi tại Giấy chứng nhận chất lượng 
an toàn kỹ thuật và bảo vệ môi trường do cơ quan đăng kiểm VN cấp, CQT xác định mức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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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TB đối với ô tô, rơ moóc hoặc sơ mi rơ moóc được kéo bởi ô tô, các loại xe tương tự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Cơ quan thuế xác định mức thu lệ phí trước bạ xe ô tô trên cơ sở: 

- Số chỗ ngồi trên xe ôtô được xác định theo thiết kế của nhà sản xuất. 

- Khối lượng chuyên chở. 

- Loại xe được xác định như sau: 

Trường hợp xe nhập khẩu căn cứ xác định của cơ quan Đăng kiểm ghi tại mục “Loại 
phương tiện” của Giấy chứng nhận chất lượng an toàn kỹ thuật và bảo vệ môi trường xe cơ giới 
nhập khẩu hoặc Thông báo miễn kiểm tra chất lượng an toàn kỹ thuật và bảo vệ môi trường đối 
với xe cơ giới nhập khẩu do cơ quan đăng kiểm VN cấp; 

Trường hợp xe sản xuất, lắp ráp trong nước thì căn cứ vào mục “Loại phương tiện” ghi tại 
Giấy chứng nhận chất lượng an toàn kỹ thuật và bảo vệ môi trường ô tô sản xuất, lắp ráp hoặc 
Phiếu kiểm tra chất lượng xuất xưởng dùng cho xe cơ giới. 

Trường hợp tại mục “Loại phương tiện” (loại xe) của các giấy tờ nêu trên không xác định 
là xe ô tô tải thì áp dụng tỷ lệ thu lệ phí trước bạ đối với xe ô tô chở người. 

Cơ quan Công an cấp biển số đăng ký xe kiểm tra loại xe, nếu phát hiện Giấy chứng nhận 
chất lượng an toàn kỹ thuật và bảo vệ môi trường, Thông báo miễn kiểm tra chất lượng an toàn 
kỹ thuật và bảo vệ môi trường đối với xe cơ giới nhập khẩu do cơ quan đăng kiểm VN cấp hoặc 
Phiếu kiểm tra chất lượng xuất xưởng dùng cho xe cơ giới ghi chưa đúng loại xe ô tô tải hoặc ô tô 
chở người dẫn đến việc áp dụng mức thu LPTB xe chưa phù hợp thì thông báo kịp thời với cơ 
quan Đăng kiểm để xác định lại loại phương tiện trước khi cấp biển số. Trường hợp cơ quan 
Đăng kiểm xác định lại loại phương tiện dẫn đến phải tính lại mức thu LPTB thì cơ quan Công an 
chuyển hồ sơ kèm tài liệu xác minh sang CQT để phát hành thông báo thu LPTB theo đúng quy 
định. 

Đối với các loại xe ô tô biển số ngoại giao, biển số nước ngoài và biển số quốc tế của các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9 Nghị định số 140/2016/NĐ-CP ngày 
10/10/2016 của Chính phủ chuyển nhượng cho các tổ chức, cá nhân khác tại VN (không thuộc 
đối tượng quy định khoản 2, Điều 9 Nghị định 140/2016/NĐ-CP ngày 10/10/2016 của Chính 
phủ) thì tổ chức, cá nhân nhận chuyển nhượng làm thủ tục kê khai, nộp thuế nhập khẩu, thuế 
TTĐB, thuế GTGT theo quy định và nộp LPTB với mức thu lần đầu theo quy định của Hội đồng 
nhân dân cấp tỉnh. Giá tính LPTB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ày là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được xác 
định tại thời điểm kê khai LPTB theo hướng dẫn tại điểm d.3 khoản 3 Điều 3 Thông tư này. 

Đối với các loại xe ô tô biển số nước ngoài mà chủ xe là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thuộc 
đối tượng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9 Nghị định 140/2016/NĐ-CP ngày 10/10/2016 của Chính 
phủ) đã kê khai và nộp LPTB theo mức thu lần đầu, trường hợp người nước ngoài chuyển 
nhượng tài sản cho các tổ chức, cá nhân khác tại VN thì tổ chức, cá nhân nhận chuyển nhượng 
phải kê khai, nộp LPTB khi đăng ký quyền sở hữu, sử dụng theo mức thu 2%.” 

iii) Miễn lệ phí trước bạ. 
- Đất được Nhà nước giao hoặc cho thuê theo hình thức trả tiền thuê đất một lần cho cả 

thời gian thuê sử dụng vào các mục đích sau đây: Đầu tư xây dựng kết cấu hạ tầng (không phân 
biệt đất trong hay ngoài khu công nghiệp, khu chế xuất), đầu tư xây dựng nhà để chuyển nhượng, 
bao gồm cả trường hợp tổ chức, cá nhân nhận chuyển nhượng để tiếp tục đầu tư xây dựng kết cấu 
hạ tầng hoặc xây dựng nhà để chuyển nhượng. Các trường hợp này nếu đăng ký quyền sở hữu, 
quyền sử dụng để cho thuê hoặc tự sử dụng thì phải nộp LPTB. 

- Nhà, đất được bồi thường, tái định cư (kể cả nhà, đất mua bằng tiền được bồi thường, hỗ 
trợ) khi nhà nước thu hồi nhà, đấ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mà tổ chức, cá nhân bị thu hồi nh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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đất đã nộp LPTB (hoặc không phải nộp, hoặc được miễn LPTB hoặc đã khấu trừ LPTB phải nộp 
khi tính tiền bồi thường nhà đất bị thu hồi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iệc miễn LPTB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được áp dụng đối với đối tượng bị thu hồi nhà, 
đất. 

- Tài sản của tổ chức, cá nhân đã đượ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quyền sở hữu, sử dụng khi 
đăng ký lại quyền sở hữu, sử dụng được miễn nộp LPTB trong những trường hợp sau đây: Tài 
sản đã đượ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quyền sở hữu, sử dụng của hộ gia đình do một người trong hộ 
gia đình đứng tên (bao gồm cả đồng sở hữu tài sản), khi phân chia tài sản đó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o các thành viên hộ gia đình đăng ký lại; Thành viên hộ gia đình phải là người có 
quan hệ gia đình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à cùng hộ khẩu thường trú với 
người đứng tên trên giấy chứng nhận quyền sở hữu, sử dụng. 

- Xe cứu hỏa, xe cứu thương, xe chiếu chụp X-quang, xe cứu hộ (bao gồm cả xe kéo xe, 
xe chở xe); xe chở rác, xe phun nước, xe tưới nước, xe xi téc phun nước, xe quét đường, xe hút 
chất thải, xe hút bụi; xe chuyên dùng cho thương binh, bệnh binh, người tàn tật đăng ký quyền sở 
hữu tên thương binh, bệnh binh, người tàn tật thì được miễn LPTB.  

 3. Nội dung mới về TTHC về LPTB.  
i) Về hồ sơ khai LPTB: Theo Nghị định số 140/2016/NĐ-CP thì hồ sơ theo quy định cũ 

gồm Tờ khai LPTB  và các giấy tờ chứng minh tài sản (hoặc chủ tài sản) thuộc diện miễn LPTB 
(nếu có). 

Tuy nhiên, theo quy định mới tại Nghị định số 20/2019/NĐ-CP ngày 21/2/2019 của Chính 
phủ về LPTB áp dụng từ 10/4/2019 thì hồ sơ khai LPTB với tài sản là nhà, đất được quy định rõ 
về từng loại giấy tờ mà người nộp LPTB phải có. Cụ thể: 

- Bản chính Tờ khai lệ phí trước bạ theo Mẫu số 01 (mẫu mới) 

- Bản sao hợp lệ các giấy tờ chứng minh tài sản (hoặc chủ tài sản) thuộc diện miễn LPTB 
(nếu có). Trừ trường hợp nộp bản chính theo quy định. 

- Bản sao hợp lệ giấy tờ chứng minh nhà, đất có nguồn gốc hợp pháp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 Bản sao hợp lệ giấy tờ hợp pháp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việc chuyển giao tài sản 
ký kết giữa bên giao và nhận tài sản.  

            ii) Thời gian nộp LPTB: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số 20/2019/NĐ-CP ngày 21/2/2019 của Chính phủ về LPTB 
thì người nộp LPTB phải nộp tiền LPTB vào NSNN tại các cơ quan, tổ chức thu LPTB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LT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ký thông báo nộp LPTB của CQT 
(quy định cũ là thời hạn 30 ngày làm việc- nghĩa là không bao gồm thứ 7, chủ nhật hoặc các ngày 
lễ theo quy định).  

 VI. Về hóa đơn. 
 Ngày 12/9/2018, Chính phủ ban hành Nghị định số 119/2018/NĐ-CP quy định về HĐ bán 
hàng hóa, cung cấp dịch vụ. Nghị định có hiệu lực từ ngày 01/11/2018. Những điểm mới của Nghị 
định số 119/2018/NĐ-CP như sau: 

 i) Về hình thức hóa đơn điện tử (HĐĐT) và nguyên tắc sử dụng 
- Hình thức HĐĐT bao gồm: HĐĐT có mã của CQT và HĐĐT không có mã của CQT. 

+ HĐĐT có mã của CQT là HĐĐT được CQT cấp mã trước khi tổ chức, cá nhân bán 
hàng hóa, cung cấp dịch vụ gửi cho người m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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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ĐĐT không có mã của CQT là HĐĐT do tổ chức bán hàng hóa, cung cấp dịch vụ gửi 
cho người mua không có mã của CQT. 

+ HĐĐT có mã của CQT và HĐĐT không có mã cửa CQT bao gồm cả trường hợp HĐ 
được khởi tạo từ máy tính tiền có kết nối chuyển dữ liệu điện tử với CQT. 

- Về nguyên tắc sử dụng HĐĐT: Khi bán hàng hóa, cung cấp dịch vụ, người bán phải lập 
HĐĐT có mã của CQT hoặc HĐĐT không có mã của CQT để giao cho người mua theo định 
dạng chuẩn dữ liệu mà CQT quy định và phải ghi đầy đủ nội dung theo quy định, không phân 
biệt giá trị ừng lần bán hàng hóa, cung cấp dịch vụ. 

ii) Các trường hợp áp dụng HĐĐT. 
a) Trường hợp áp dụng HĐĐT có mã của CQT 

- DN, tổ chức kinh tế, tổ chức khác sử dụng HĐĐT có mã của CQT khi bán hàng hóa, 
cung cấp dịch vụ. 

- DN, tổ chức kinh tế, tổ chức khác thuộc trường hợp rủi ro cao về thuế thì sử dụng 
HĐĐT có mã của CQT khi bán hàng hóa, cung cấp dịch vụ. 

- Hộ, cá nhân kinh doanh thực hiện sổ sách kế toán, sử dụng thường xuyên từ 10 lao động 
trở lên và có doanh thu năm trước liền kề từ 03 (ba) tỷ đồng trở lên trong lĩnh vực nông nghiệp, 
lâm nghiệp, thủy sản, công nghiệp, xây dựng hoặc có doanh thu năm trước liền kề từ 10 tỷ đồng 
trở lên trong lĩnh vực thương mại, dịch vụ phải sử dụng HĐĐT có mã của CQT khi bán hàng hóa, 
cung cấp dịch vụ, không phân biệt giá trị từng lần bán hàng hóa, cung cấp dịch vụ. Hộ, cá nhân 
kinh doanh không thuộc diện bắt buộc nhưng có thực hiện sổ sách kế toán, có yêu cầu thì cũng 
được áp dụng HĐĐT có mã của CQT theo quy định. 

- Hộ, cá nhân kinh doanh trong lĩnh vực nhà hàng, khách sạn, bán lẻ thuốc tân dược, bán 
lẻ hàng tiêu dùng, cung cấp dịch vụ trực tiếp đến người tiêu dùng tại một số địa bàn có điều kiện 
thuận lợi thì triển khai thí điểm HĐĐT có mã của CQT được khởi tạo từ máy tính tiền có kết nối 
chuyển dữ liệu điện tử với CQT. 

b) Trường hợp áp dụng HĐĐT không có mã của CQT. 

- DN kinh doanh ở các lĩnh vực: Điện lực; xăng dầu; bưu chính viễn thông; vận tải hàng 
không, đường bộ, đường sắt, đường biển, đường thủy; nước sạch; tài chính tín dụng; bảo hiểm; y 
tế; kinh doanh thương mại điện tử; kinh doanh siêu thị; thương mại và các DN, tổ chức kinh tế đã 
hoặc sẽ thực hiện giao dịch với CQT bằng phương tiện điện tử, xây dựng hạ tầng công nghệ 
thông tin, có hệ thống phần mềm kế toán, phần mềm lập HĐĐT đáp ứng lập, tra cứu HĐĐT, lưu 
trữ dữ liệu HĐĐT theo quy định và đảm bảo việc truyền dữ liệu HĐĐT đến người mua và đến 
CQT thì được sử dụng HĐĐT không có mã của CQT khi bán hàng hóa, cung cấp dịch vụ, không 
phân biệt giá trị từng lần bán hàng hóa, cung cấp dịch vụ. 

- Khi sử dụng HĐĐT không có mã của CQT, DN thuộc các ngành nghề, lĩnh vực nêu trên 
có trách nhiệm chuyển dữ liệu HĐĐT tử đã lập đến CQT qua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Tổng 
cục Thuế. 

- Trường hợp các DN thuộc các ngành nghề lĩnh vực nêu trên không sử dụng HĐĐT 
không có mã của CQT mà đăng ký áp dụng HĐĐT có mã của CQT hoặc thuộc trường hợp rủi ro 
cao về thuế thì thực hiện áp dụng HĐĐT có mã của CQT, không phân biệt giá trị từng lần bán 
hàng hóa, cung cấp dịch vụ. 

- Định kỳ CQT tiến hành rà soát DN, tổ chức kinh tế sử dụng HĐĐT không có mã của 
CQT và thông báo nếu thuộc đối tượng chuyển sang sử dụng HĐĐT có mã của CQT. 

iii) Tra cứu thông tin HĐĐT phục vụ kiểm tra hàng hóa lưu thông trên thị trường 
Khi kiểm tra hàng hóa lưu thông trên thị trường,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sử dụng HĐĐT, cơ 

quan nhà nước,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ruy cập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Tổng cục Thuế để 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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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ứu thông tin về HĐĐT phục vụ yêu cầu quản lý, không yêu cầu cung cấp hóa đơn giấy.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có trách nhiệm sử dụng các thiết bị để truy cập, tra cứu dữ liệu HĐĐT. Trường 
hợp bất khả kháng do sự cố, thiên tai gây ảnh hưởng đến việc truy cập mạng Internet dẫn đến 
không tra cứu được dữ liệu HĐ, nếu: người vận chuyển hàng hóa có chứng từ giấy (bản sao bằng 
giấy không cần ký tên, đóng dấu của người mua, người bán hàng hóa) chuyển từ HĐĐT thì xuất 
trình chứng từ giấy chuyển cho cơ quan nhà nước đang thực hiện kiểm tra hàng hóa. Cơ quan nhà 
nước, người có thẩm quyền đang thực hiện kiểm tra căn cứ chứng từ giấy chuyển từ HĐĐT để 
lưu thông hàng hóa và tiếp tục thực hiện tra cứu dữ liệu HĐĐT (tại đầu mối đăng ký với Tổng 
cục Thuế) để phục vụ công tác kiểm tra theo quy định. Trường hợp người vận chuyển hàng hóa 
không có chứng từ giấy chuyển từ HĐĐT thì cơ quan nhà nước, người có thẩm quyền đang thực 
hiện kiểm tra truy cập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Tổng cục Thuế để kiểm tra, xác nhận HĐĐT 
của DN. 

iv) Các trường hợp được cung cấp dịch vụ HĐĐT có mã của CQT không thu tiền 
Trường hợp được Tổng cục Thuế hoặc tổ chức được Tổng cục Thuế ủy nhiệm cung cấp 

dịch vụ HĐĐT có mãcủa CQT không thu tiền gồm: 

- DN nhỏ và vừa, HTX, hộ, cá nhân kinh doanh tại địa bàn có điều kiện kinh tế xã hội khó 
khăn, địa bàn có điều kiện kinh tế xã hội đặc biệt khó khăn; 

- DN nhỏ và vừa khởi nghiệp sáng tạo theo quy định pháp luật và hộ, cá nhân kinh doanh 
chuyển đổi thành DN (trừ DN nêu tại gạch đầu dòng nêu trên) trong thời gian 12 tháng kể từ khi 
thành lập DN; 

- Hộ, cá nhân kinh doanh. Riêng hộ, cá nhân kinh doanh có doanh thu năm trước liền kề 
từ 3 tỷ đồng trở lên trong lĩnh vực nông nghiệp, lâm nghiệp, thủy sản, công nghiệp, xây dựng 
hoặc có doanh thu năm trước liền kề từ 10 tỷ đồng trở lên trong lĩnh vực thương mại, dịch vụ 
trong thời gian 12 tháng kể từ tháng áp dụng HĐĐT có mã của CQT. 

- DN nhỏ và vừa khác theo đề nghị của UBND tỉnh và quy định của Bộ Tài chính trừ DN 
hoạt động tại các khu kinh tế, khu công nghiệp, khu công nghệ cao; 

- Các trường hợp khác cần thiết để khuyến khích sử dụng HĐĐT tử do Bộ Tài chính 
quyết định. 

v) Cung cấp dịch vụ HĐĐT có thu tiền 
- Tổ chức cung cấp dịch vụ HĐĐT tử khi cung cấp dịch vụ H ĐT theo thỏa thuận tại Hợp 

đồng ký giữa tổ chức cung cấp dịch vụ và bên nhận dịch vụ là các DN, tổ chức kinh tế, hộ, cá 
nhân kinh doanh (trừ 5 trường hợp được cung cấp HĐĐT miễn phí nêu trên) thực hiện thu tiền 
theo thỏa thuận giữa các bên. 

- Tổ chức cung cấp dịch vụ HĐĐT tử bao gồm: Tổ chức cung cấp giải pháp HĐĐT tổ 
chức cung cấp dịch vụ nhận, truyền, lưu trữ dữ liệu HĐĐT và các dịch vụ khác liên quan đến 
HĐĐT. 

vi) Hủy hóa đơn giấy khi bắt đầu sử dụng HĐĐT. 
- Kể từ thời điểm sử dụng HĐĐT có mã của CQT hoặc HĐĐT không có mã của CQT, 

DN, tổ chức kinh tế, tổ chức khác,, hộ, cá nhân kinh doanh phải thực hiện hủy những hóa đơn 
giấy còn tồn chưa sử dụng. 

vii) Trách nhiệm chia sẻ, kết nối thông tin, dữ liệu 
- Các DN, tổ chức kinh tế SXKD ở các lĩnh vực: điện lực; xăng dầu; bưu chính viễn 

thông; vận tải hàng không, đường bộ, đường sắt, đường biển, đường thủy; nước sạch; tài chính tín 
dụng; bảo hiểm; y tế; kinh doanh thương mại điện tử; kinh doanh siêu thị; thương mại thực hiện 
HĐĐT và cung cấp dữ liệu HĐĐT theo quy định của Bộ Tài chí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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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NHTM,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thanh toán định kỳ cung cấp dữ liệu 
điện tử về giao dịch thanh toán qua tài khoản của các tổ chức, cá nhân cho CQT theo định dạng 
dữ liệu chuẩn theo quy định của Bộ Tài chính. 

- Tổ chức sản xuất, nhập khẩu những sản phẩm chịu thuế TTĐB thuộc đối tượng sử dụng 
tem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hực hiện kết nối thông tin về in và sử dụng tem, tem điện tử 
giữa tổ chức sản xuất, nhập khẩu với cơ quan quản lý thuế. Thông tin về in, sử dụng tem điện tử 
là cơ sở để lập, quản lý và xây dựng cơ sở dữ liệu HĐĐT. Bộ Tài chính hướng dẫn việc in, sử 
dụng tem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tiền thu được từ việc cấp tem đảm bảo bù đắp chi phí in và sử 
dụng tem. 

- Các tổ chức, đơn vị: Cục quản lý thị trường, Tổng cục quản lý đất đai, Tổng cục quản lý 
tài nguyên khoáng sản, cơ quan công an, giao thông, y tế và các cơ quan khác có liên quan kết nối 
chia sẻ thông tin, dữ liệu liên quan cần thiết trong lĩnh vực quản lý của đơn vị với Tổng cục Thuế 
để xây dựng cơ sở dữ liệu HĐĐT. 

- Bộ Tài chính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các bộ, đơn vị liên quan ban hành Quy chế cung cấp, 
sử dụng thông tin HĐĐT. 

viii) Về hiệu lực thi hành và xử lý chuyển tiếp 
- Nghị định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ừ ngày 01/11/2018. 

- Tuy nhiên để tạo thuận lợi cho việc chuyển đổi từ hóa đơn giấy truyền thống sang 
HĐĐT khi bán hàng hóa, cung cấp dịch vụ, cơ quan quản lý, Nghị định số 119/2018/NĐ-CP có 
quy định thời hạn 24 tháng (từ ngày 1/11/2018 đến ngày 1/11/2020) để các DN chuẩn bị các điều 
kiện về cơ sở vật chất và con người để áp dụng HĐĐT. Trong thời gian từ ngày 1/11/2018 đến 
ngày 31/10/2020, Nghị định số 51/2010/NĐ-CP và Nghị định số 04/2014/NĐ-CPcủa Chính phủ 
vẫn còn hiệu lực thi hành. 

- Trong thời gian từ ngày 1/11/2018 đến ngày 31/10/2020, trường hợp CQTchưa thông 
báo DN chuyển đổi để sử dụng HĐĐT theo Nghị định số 119/2018/NĐ-CP thì các cơ sở kinh 
doanh vẫn thực hiện phát hành hóa đơn tự in, hóa đơn đặt in, HĐĐT hoặc mua hóa đơn của CQT 
để sử dụng (nếu thuộc trường hợp mua hóa đơn) và tiếp tục thực hiện các thủ tục hành chính về 
hóa đơ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số 51/2010/NĐ-CP ngày 14/05/2010 và Nghị định số 
04/2014/NĐ-CP ngày 17/01/2014 và các văn bản hướng dẫn thi hành Nghị định số 51/2010/NĐ-
CP , Nghị định số 04/2014/NĐ-CP . 

- Tại Khoản 4 Điều 35 Nghị định số 119/2018/NĐ-CP ngày 12/09/2018 của Chính phủ có 
quy định: kể từ ngày 1/11/2020, các Nghị định: số 51/2010/NĐ-CP ngày 14/ 5/2010 và 
số 04/2014/NĐ-CP ngày 17/1/2014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hóa đơn bán hàng hóa, cung ứng 
dịch vụ hết hiệu lực thi hành. 

VII. Về quản lý nợ thuế. 
Cơ sở pháp lý: - TT số 87/2018/TT-BTC ngày 27/9/2018 của BT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ều của TT số 215/2013/TT-BTC ngày 31/12/2013 của BTC hướng dẫn về cưỡng chế thi hành 
quyết định hành chính thuế. 

Nội dung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1.  Nội dung mới của Thông tư số 87/2018/TT-BTC ngày 27/9/2018 của Bộ Tài chính 

như sau:  
1.1. Về nguyên tắc áp dụng biện pháp cưỡng chế quy định tại Khoản 1 Điều 1 (sửa đổi 

Khoản 3 Điều 5 Thông tư số 215/2013/TT-BTC). 
Bổ sung quy định tạm dừng hoặc chưa thực hiện cưỡng chế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gười nộp 

thuế nợ tiền thuế, tiền phạt, tiền chậm nộp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mà số tiền đang bị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e-phi-le-phi/nghi-dinh-119-2018-nd-cp-quy-dinh-ve-hoa-don-dien-tu-khi-ban-hang-hoa-cung-cap-dich-vu-394152.aspx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e-phi-le-phi/nghi-dinh-51-2010-nd-cp-hoa-don-ban-hang-hoa-cung-ung-dich-vu-105694.aspx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04-2014-nd-cp-sua-doi-nghi-dinh-51-2010-nd-cp-hoa-don-ban-hang-hoa-cung-ung-dich-vu-219728.aspx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e-phi-le-phi/nghi-dinh-119-2018-nd-cp-quy-dinh-ve-hoa-don-dien-tu-khi-ban-hang-hoa-cung-cap-dich-vu-394152.aspx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e-phi-le-phi/nghi-dinh-51-2010-nd-cp-hoa-don-ban-hang-hoa-cung-ung-dich-vu-105694.aspx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e-phi-le-phi/nghi-dinh-51-2010-nd-cp-hoa-don-ban-hang-hoa-cung-ung-dich-vu-105694.aspx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e-phi-le-phi/nghi-dinh-51-2010-nd-cp-hoa-don-ban-hang-hoa-cung-ung-dich-vu-105694.aspx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04-2014-nd-cp-sua-doi-nghi-dinh-51-2010-nd-cp-hoa-don-ban-hang-hoa-cung-ung-dich-vu-219728.aspx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e-phi-le-phi/nghi-dinh-119-2018-nd-cp-quy-dinh-ve-hoa-don-dien-tu-khi-ban-hang-hoa-cung-cap-dich-vu-394152.aspx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e-phi-le-phi/nghi-dinh-51-2010-nd-cp-hoa-don-ban-hang-hoa-cung-ung-dich-vu-105694.aspx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04-2014-nd-cp-sua-doi-nghi-dinh-51-2010-nd-cp-hoa-don-ban-hang-hoa-cung-ung-dich-vu-219728.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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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ưỡng chế hoặc đến thời hạn áp dụng biện pháp cưỡng chế đã được cơ quan thuế ban hành quyết 
định gia hạn nộp thuế hoặc thông báo không tính tiền chậm nộp. 

1.2. Về gửi quyết định cưỡng chế quy định tại Khoản 2 Điều 1 (sửa đổi Điều 6 Thông tư số 
215/2013/TT-BTC). 

Sửa đổi quy định về gửi quyết định cho đối tượng bị cưỡng chế, cụ thể: Quyết định cưỡng 
chế phải được gửi cho đối tượng bị cưỡng chế trước khi tiến hành cưỡng chế theo phương thức 
điện tử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đối tượng bị cưỡng chế đã có tài khoản giao dịch thuế điện tử. Trường 
hợp đối tượng bị cưỡng chế chưa có tài khoản giao dịch thuế điện tử thì quyết định cưỡng chế 
được giao trực tiếp hoặc gửi bằng thư bảo đảm qua đường bưu điện cho đối tượng bị cưỡng chế. 

1.3. Về chấm dứt hiệu lực Quyết định cưỡng chế quy định tại Khoản 3 Điều 1 (sửa đổi 
Khoản 3 Điều 9 Thông tư số 215/2013/TT-BTC).    

Bổ sung quy định chấm dứt hiệu lực Quyết định cưỡng chế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gười nộp 
thuế thuộc đối tượng nộp dần tiền thuế nợ, gia hạn nộp thuế hoặc không tính tiền chậm nộp tiền 
thuế. Căn cứ để chấm dứt hiệu lực của quyết định cưỡng chế thuế là chứng từ nộp đủ tiền thuế, 
tiền phạt, tiền chậm nộp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của đối tượng 
bị cưỡng chế hoặc quyết định gia hạn nộp thuế hoặc quyết định nộp dần tiền thuế nợ hoặc thông 
báo không tính tiền chậm nộp. 

1.4. Về xác minh thông tin tài khoản của đối tượng cưỡng chế quy định tại Khoản 4 Điều 1 
(sửa đổi Khoản 2 Điều 11 Thông tư số 215/2013/TT-BTC).    

Bỏ nội dung xác minh thông tin về số tài khoản của đối tượng bị cưỡng chế và cơ quan thuế 
căn cứ vào cơ sở dữ liệu hiện có của ngành hoặc dữ liệu của tổ chức, cá nhân có liên quan (nếu 
có) để ban hành quyết định cưỡng chế. Trong trường hợp cơ sở dữ liệu tại cơ quan thuế không 
đầy đủ thì người có thẩm quyền ban hành quyết định cưỡng chế yêu cầu kho bạc nhà nước, tổ 
chức tín dụng cung cấp thông tin về tài khoản của đối tượng bị cưỡng chế.  

1.5. Về cưỡng chế bằng biện pháp trích tiền từ tài khoản của đối tượng bị cưỡng chế tại kho 
bạc nhà nước, tổ chức tín dụng; yêu cầu phong toả tài khoản  quy định tại Khoản 5 Điều 1 và 
Khoản 1 Điều 2 (Bãi bỏ Điểm d và sửa đổi Điểm b, Điểm đ Khoản 3 Điều 11). 

- Sửa đổi Điểm b Khoản 3 Điều 11 Thông tư 215/2013/TT-BTC về thời điểm ban hành 
quyết định cưỡng chế là “ Sau ngày thứ 90 (chín mươi) kể từ ngày: Số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thuế hết thời hạn nộp thuế; hết thời hạn cho phép nộp dần tiền thuế nợ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thay vì trước đây thì quyết định cưỡng chế phải ban hành “Trong ngày thứ 91 (chín 
mươi mốt) kể từ ngày: số tiền thuế, tiền phạt, tiền chậm nộp tiền thuế hết thời hạn nộp thuế;…”. 

Đồng thời,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gười nộp thuế không chấp hành quyết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thuế thì thời điểm ban hành quyết định cưỡng chế là ngay sau ngày người nộp thuế 
không chấp hành quyết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thuế theo thời hạn ghi trên quyết 
định xử phạt (trừ trường hợp được hoãn hoặc tạm đình chỉ thi hành quyết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thuế).  

- Bãi bỏ Điểm d Khoản 3 Điều 11 về nội dung yêu cầu kho bạc nhà nước, tổ chức tín dụng 
phong tỏa tài khoản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tổ chức, cá nhân không cung cấp thông tin hoặc cung cấp 
thông tin không đầy đủ. Sửa đổi Điểm đ Khoản 3 Điều 11 về trích tiền từ tài khoản, phong tỏa tài 
khoản của đối tượng cưỡng chế tại kho bạc nhà nước và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cụ thể như sau:  

 “Trường hợp đối tượng bị cưỡng chế có mở tài khoản tại nhiều tổ chức tín dụng, kho bạc 
nhà nước khác nhau thì người có thẩm quyền căn cứ vào số lượng tài khoản mở tại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kho bạc nhà nước để ban hành quyết định cưỡng chế trích tiền từ tài khoản đối với một 
tài khoản hoặc nhiều tài khoản, đồng thời yêu cầu tổ chức tín dụng, kho bạc nhà nước phong toả 
tài khoản đối với các tài khoản còn lại của người nộp thuế tương ứng với số tiền bị cưỡng chế 
trong trường hợp cần thiế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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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quyết định, nếu một hoặc một số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kho bạc 
nhà nước đã thực hiện trích tiền hoặc đã trích đủ số tiền theo quyết định cưỡng chế (có chứng từ 
nộp tiền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heo quyết định cưỡng chế) thì tổ chức tín dụng hoặc kho bạc 
nhà nước hoặc người nộp thuế thông báo cho cơ quan ban hành quyết định cưỡng chế ngay trong 
ngày trích chuyển. Cơ quan thuế có trách nhiệm thông báo cho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kho bạc nhà 
nước ngay trong ngày nhận được thông báo nộp đủ tiền thuế để dừng việc phong tỏa tài khoản  
cưỡng chế trích tiền từ tài khoả ”. 

1.6. Về xác minh thông tin tình hình sử dụng hoá đơn quy định tại Khoản 6 Điều 1 (Sửa đổi 
Khoản 2 Điều 13 Thông tư số 215/2013/TT-BTC). 

Bỏ thủ tục xác minh thông tin về tình hình sử dụng hoá đơn mà cơ quan thuế căn cứ vào 
thông tin về hóa đơn của đối tượng bị cưỡng chế tại cơ sở dữ liệu của cơ quan thuế hoặc dữ liệu 
của cơ quan có thẩm quyền khác (nếu có) để ban hành quyết định cưỡng chế. Trong trường hợp 
cơ sở dữ liệu tại cơ quan thuế không đầy đủ thì người có thẩm quyền ban hành quyết định cưỡng 
chế yêu cầu đối tượng bị cưỡng chế và các tổ chức, cá nhân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cung cấp 
thông tin về tình hình sử dụng hóa đơn của đối tượng bị cưỡng chế. 

1.7. Về chấm dứt thực hiện biện pháp cưỡng chế hoá đơn và thông báo hoá đơn tiếp tục có 
giá trị sử dụng quy định tại Khoản 7 Điều 1 (Sửa đổi Điểm c Khoản 4 Điều 13 Thông tư số 
215/2013/TT-BTC). 

Bổ sung quy định chấm dứt việc thực hiện biện pháp cưỡng chế hóa đơn không còn giá trị 
sử dụng kèm theo thông báo hóa đơn tiếp tục có giá trị sử dụng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gười nộp 
thuế thuộc đối tượng nộp dần tiền thuế nợ hoặc không tính tiền chậm nộp tiền thuế. 

1.8. Về cưỡng chế bằng biện pháp thông báo hóa đơn không còn giá trị sử dụng khi nhận được 
văn bản đề nghị của cơ quan hải quan quy định tại Khoản 8 Điều 1 (Sửa đổi Điểm b Khoản 5 Điều 
13 Thông tư số 215/2013/TT-BTC). 

Bỏ dẫn chiếu đến Thông tư số 190/2013/TT-BTC ngày 12/12/2013 của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Nghị định số 127/2013/NĐ-CP ngày 15/10/201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à cưỡng chế thi hành quyết định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hải quan và 
sửa đổi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cưỡng chế bằng biện pháp thông báo hóa đơn không còn giá trị sử dụng 
khi nhận được văn bản đề nghị cưỡng chế của cơ quan hải quan như sau:   

“Khi nhận được văn bản đề nghị cưỡng chế bằng biện pháp thông báo hóa đơn không còn 
giá trị sử dụng của cơ quan hải quan thì cơ quan thuế thực hiện cưỡng chế theo đúng trình tự, 
thủ tục và gửi văn bản thông báo cho cơ quan hải quan biết, phối hợp. 

Trường hợp cơ quan thuế không thực hiện được ngay biện pháp cưỡng chế thông báo hóa 
đơn không còn giá trị sử dụng theo đề nghị của cơ quan hải quan thì thông báo bằng văn bản cho 
cơ quan hải quan biết và nêu rõ lý do”. 

1.9. Thay thế cụm từ “tiền thuế nợ, tiền phạt, tiền chậm nộp tiền thuế” bằng cụm từ “tiền thuế 
nợ, tiền phạt, tiền chậm nộp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quy định tại Khoản 2 Điều 2). 

1.10. Sửa đổi, bổ sung các biểu mẫu quy định tại Khoản 9 Điều 1. 
a) Sửa đổi các biểu mẫu 01/CC, 07/CC, 08/CC, 09/CC tại Thông tư số 215/2013/TT-BTC theo 

Phụ lục 01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b) Bổ sung các biểu mẫu 10/CC, 11/CC theo Phụ lục 02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B. Về Luật Quản lý thuế số 38/2019/QH14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ừ ngày 1/7/2020). 

I. Về quyền và nghĩa vụ của người nộp thuế: 
Luật quản lý thuế (QLT) đã tạo cơ sở pháp lý cho QLT hiện đại, tiếp cận tới những chuẩ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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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ực, thông lệ quốc tế tạo điều kiện thuận lợi cho NNT, đảm bảo quyền và lợi ích hợp pháp của 
NNT; quy định rõ nhiệm vụ, quyền hạn của cơ quan QLT cũng như các cơ quan, tổ chức, cá nhân 
có liên quan trong QLT.  

Về quyền lợi của NNT, Luật QLT đã bổ sung thêm quyền cho NNT, cụ thể: (1) Bổ sung 
nội dung NNT không bị xử lý vi phạm về thuế, không tính tiền chậm nộp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do 
NNT thực hiện theo văn bản hướng dẫn và quyết định xử lý của CQT,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liên quan đến nội dung xác định nghĩa vụ thuế của NNT; (2) được quyền nhận văn bản liên 
quan đến nghĩa vụ thuế của các cơ quan chức năng khi tiến hành thanh tram kiểm tra, kiểm toán; 
(3) Được tra cứu, xem, in toàn bộ chứg từ điện tử mà mình đã gửi đến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cơ quan QLT và (4) được sử dụng chứng từ điện tử trong giao dịch vớ cơ quan QLT và các cơ 
quan, tổ chức có liên quan.  

Các nội dung bổ sung này nhằm tạo điều kiện cho NNT trong việc thực hiện nghĩa vụ của 
mình, đảm bảo các quyền trong giao dịch điện tử đồng thời nâng cao vai trò trách nhiệm của 
CQT khi thực thi công vụ. 

II. Đăng ký thuế, khai thuế, nộp thuế, hoàn thuế. 
1. Sửa đổi, bổ sung quy định quy định về đồng tiền khai thuế, nộp thuế (Điều 7). 
Điều 43 Luật QLT hiện hành quy định NNT xác định doanh thu, chi phí, giá tính thuế và 

các khoản thuế nộp NSNN bằng đồng Việt Nam (VN), trừ trường hợp nộp thuế bằng ngoại tệ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CP). Trường hợp phát sinh doanh thu, chi phí, giá tính thuế bằng 
ngoại tệ hoặc NNT có nghĩa vụ phải nộp bằng ngoại tệ nhưng được cơ quan NN có thẩm quyền 
cho phép nộp thuế bằng đồng VN thì phải quy đổi ngoại tệ ra đồng VN theo tỷ giá giao dịch thực 
tế tại thời điểm phát sinh. 

Luật QLT số 38/2019/QH14 sửa đổi, bổ sung theo hướng: Quy định rõ đồng tiền khai 
thuế, nộp thuế là Đồng VN, trừ trường hợp được phép khai thuế, nộp thuế bằng ngoại tệ tự do 
chuyển đổi; Trường hợp hạch toán bằng ngoại tệ thì phải quy đổi ra Đồng VN theo tỷ giá giao 
dịch thực tế tại thời điểm phát sinh giao dịch. Cụ thể:  

“Điều 7. Đồng tiền khai thuế, nộp thuế 
1. Đồng tiền khai thuế, nộp thuế là Đồng VN, trừ các trường hợp được phép khai thuế, 

nộp thuế bằng ngoại tệ tự do chuyển đổi. 
2. NNT hạch toán kế toán bằng ngoại tệ theo quy định của Luật Kế toán phải quy đổi ra 

Đồng VN theo tỷ giá giao dịch thực tế tại thời điểm phát sinh giao dịch. 
3. Đối với hàng hóa XK, NK, đồng tiền nộp thuế là Đồng VN, trừ các trường hợp được 

phép khai thuế, nộp thuế bằng ngoại tệ tự do chuyển đổi. Tỷ giá tính thuế thực hiện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về hải quan. 

4.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ịnh đồng tiền khai thuế, nộp thuế bằng ngoại tệ tự do 
chuyển đổi quy định tại khoản 1, khoản 3 và tỷ giá giao dịch thực tế quy định tại khoản 2 Điều 
này.” 

2. Giao dịch điện tử trong lĩnh vực thuế (Điều 8) 
Luật QLT số 38/2019/QH14 bổ sung quy định về giao dịch điện tử trong lĩnh vực thuế 

nhằm tạo hành lang pháp lý cho việc ứng dụng công nghệ thông tin cho công tác QLT, trong đó 
có việc áp dụng  rộng  rãi phổ biến quản lý thuế điện tử, giao dịch điện tử công khai, minh bạch; 
đồng thời đảm bảo cơ sở pháp lý để NNT, tổ chức, cá nhân có liên quan, cơ quan QLT và các cơ 
quan quản lý khác đều tham gia vào giao dịch điện tử. Cụ thể: 

 “Điều 8. Giao dịch điện tử trong lĩnh vực thu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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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NT, cơ quan QLT, cơ quan quản lý nhà nước, tổ chức, cá nhân có đủ điều kiện thực 
hiện giao dịch điện tử trong lĩnh vực thuế phải thực hiện giao dịch điện tử với cơ quan QLT theo 
quy định của Luật này và pháp luật về giao dịch điện tử. 

2. NNT đã thực hiện giao dịch điện tử trong lĩnh vực thuế thì không phải thực hiện 
phương thức giao dịch khác. 

3. Cơ quan QLT khi tiếp nhận, trả kết quả giải quyết thủ tục hành chính thuế  (TTHCT) 
cho NNT bằng phương thức điện tử phải xác nhận việc hoàn thành giao dịch điện tử của NNT, 
bảo đảm quyền của NNT quy định tại Điều 16 của Luật này.  

4. NNT phải thực hiện yêu cầu của cơ quan QLT nêu tại thông báo, quyết định, văn bản 
điện tử như đối với thông báo, quyết định, văn bản bằng giấy của cơ quan QLT. 

5. Chứng từ điện tử sử dụng trong giao dịch điện tử phải được ký điện tử phù hợp với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về giao dịch điện tử.  

6. Cơ quan, tổ chức đã kết nối thông tin điện tử với cơ quan QLT thì phải sử dụng chứng 
từ điện tử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giao dịch với cơ quan QLT; sử dụng chứng từ điện tử do cơ 
quan QLT cung cấp để giải quyết các TTHC cho NNT và không được yêu cầu NNT nộp chứng từ 
giấy. 

7. Cơ quan QLT tổ chức hệ thống thông tin điện tử có trách nhiệm sau đây:  
a) Hướng dẫn, hỗ trợ để NNT, tổ chức cung cấp dịch vụ về giao dịch điện tử trong lĩnh 

vực thuế, ngân hàng và các tổ chức liên quan thực hiện giao dịch điện tử trong lĩnh vực thuế; 
b) Xây dựng, quản lý, vận hành hệ thống tiếp nhận và xử lý dữ liệu thuế điện tử bảo đảm 

an ninh, an toàn, bảo mật và liên tục;  
c) Xây dựng hệ thống kết nối thông tin, cung cấp thông tin về số tiền thuế đã nộp NSNN, 

thông tin về tình hình thực hiện nghĩa vụ thuế của NNT cho các cơ quan, tổ chức, cá nhân có liên 
quan bằng điện tử để thực hiện các TTHC cho NNT theo quy định; 

d) Cập nhật, quản lý, cung cấp các thông tin đăng ký sử dụng giao dịch thuế điện tử của 
NNT; xác thực giao dịch điện tử của NNT cho các cơ quan, tổ chức phối hợp thu NSNN để thực 
hiện QLT và quản lý thu NSNN; 

đ) Tiếp nhận, trả kết quả giải quyết TTHC thuế cho NNT bằng phương thức điện tử; 
e) Trường hợp chứng từ điện tử của NNT đã được lưu trong cơ sở dữ liệu của cơ quan 

QLT tthì cơ quan QLT, công chức QLT phải thực hiện khai thác, sử dụng dữ liệu trên hệ thống, 
không được yêu cầu NNT cung cấp hồ sơ thuế, chứng từ nộp thuế bằng giấy. 

8.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ịnh hồ sơ, thủ tục về giao dịch điện tử trong lĩnh vực 
thuế.”. 

3. Bổ sung điều quy định về nhiệm vụ, quyền hạn của ngân hàng thương mại trong 
quản lý thuế (Điều 27) 

Luật QLT hiện hành đã quy định NHTM có trách nhiệm phối hợp với cơ quan QLT trong 
việc thu, nộp thuế, khấu trừ, nộp thay nghĩa vụ thuế của NNT, cung cấp thông tin, phong tỏa tài 
khoản... theo đề nghị của cơ quan QLT. Các quy định này đặt tại các điều khác nhau theo từng 
nội dung QLT.  

Để bao quát các nhiệm vụ, quyền hạn, trách nhiệm của các cơ quan liên quan trong QLT, 
Luật QLT số 38/2019/QH14 đã bố trí một điều riêng quy định về nhiệm vụ, quyền hạn của 
NHTM trên cơ sở kế thừa các quy định hiện hành, đồng thời, bổ sung các quy định như khấu trừ, 
nộp thay tổ chức, cá nhân ở nước ngoài có hoạt động kinh doanh thương mại điện tử; cung cấp 
thông tin để QLT phù hợp với việc QLT theo phương thức điện tử, đồng bộ trong phát triển 
Chính phủ điện tử và đảm bảo phù hợp với pháp luật về an toàn thông tin, an ninh mạng. Cụ th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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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Điều 27. Nhiệm vụ, quyền hạn của NHTM 
1. NHTM  khi tham gia phối hợp thu thuế và thu các khoản thu khác thuộc NSNN có trách 

nhiệm sau đây: 
a) Phối hợp với cơ quan QLT, Kho bạc Nhà nước trong việc thực hiện nộp thuế điện tử, 

hoàn thuế điện tử cho NNT; xử lý, ối soát dữ liệu về nộp thuế điện tử, hoàn thuế điện tử; 
b) Truyền, nhận thông tin chứng từ nộp thuế điện tử, chuyển tiền thanh toán các khoản 

thu NSNN cho Kho bạc Nhà nước đầy đủ, chính xác, kịp thời theo đúng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c) Hỗ trợ NNT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nộp thuế điện tử; 
d) Bảo mật thông tin của NNT, người khai hải quan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2. Cung cấp thông tin về số hiệu tài khoản theo mã số thuế của NNT khi mở tài khoản. 
3. Khấu trừ, nộp thay nghĩa vụ thuế phải nộp theo quy định pháp luật về thuế của tổ chức, 

cá nhân ở nước ngoài có hoạt động kinh doanh thương mại điện tử có phát sinh thu nhập từ VN. 
4. Trích tiền để nộp thuế từ tài khoản của NNT, phong tỏa tài khoản của NNT bị cưỡng 

chế thi hành quyết định hành chính về QLT theo đề nghị của cơ quan QLT. 
5. Trường hợp NNT có bảo lãnh về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và các khoản thu 

khác thuộc NSNN theo quy định của Luật này nhưng NNT không nộp đúng thời hạn thì NH bảo 
lãnh phải chịu trách nhiệm nộp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và các khoản thu khác thuộc 
NSNN thay cho NNT trong phạm vi bảo lãnh. 

6. Chính phủ quy định chi tiết Điều này.” 

4. Đối tượng đăng ký thuế và cấp mã số thuế (Điều 30) 
Điều 21 Luật QLT hiện hành quy định:  

"Điều 21. Đối tượng đăng ký thuế 

1. Tổ chức, hộ gia đình, cá nhân kinh doanh. 

2. Cá nhân có thu nhập thuộc diện chịu thuế thu nhập cá nhân (TNCN). 

3. Tổ chức, cá nhân có trách nhiệm khấu trừ và nộp thuế thay. 

4. Tổ chức, cá nhân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thuế.". 

Luật QLT số 38/2019/QH14 đã bổ sung thêm quy định về: Cấu trúc mã số thuế (MST); 
Việc cấp MST; Đăng ký thuế bao gồm những thủ tục nào giúp minh bạch hóa công tác Đăng ký 
thuế (ĐKT), thực hiện thống nhất trong nội bộ CQT và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Cụ thể: 

“Điều 30. Đối tượng ĐKT và cấp MST 
1. NNT phải thực hiện ĐKT và được CQT cấpMST trước khi bắt đầu hoạt động SXKD 

hoặc có phát sinh nghĩa vụ với NSNN. Đối tượng ĐKT bao gồm: 
a) DN, tổ chức, cá nhân thực hiện ĐKT theo cơ chế một cửa liên thông cùng với đăng ký 

DN, đăng ký HTX, đăng kýKD theo quy định của Luật DN và quy định khác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b) Tổ chức, cá nhân không thuộc trường hợp quy định tại điểm a khoản này thực hiện 
ĐKT trực tiếp với CQT theo quy định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2. Cấu trúc MST được quy định như sau: 
a) MST 10 chữ số được sử dụng cho DN, tổ chức có tư cách pháp nhân; đại diện hộ gia 

đình, hộ KD và cá nhân khá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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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ST 13 chữ số và ký tự khác được sử dụng cho đơn vị phụ thuộc và các đối tượng 
khác; 

c)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ịnh chi tiết khoản này. 
3. Việc cấp MST được quy định như sau: 
a) DN, tổ chức kinh tế, tổ chức khác được cấp 01 MST duy nhất để sử dụng trong suốt 

quá trình hoạt động từ khi ĐKT cho đến khi chấm dứt hiệu lực mã số thuế. NNT có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đơn vị phụ thuộc trực tiếp thực hiện nghĩa vụ thuế thì được cấp MST phụ 
thuộc. Trường hợp DN, tổ chức,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đơn vị phụ thuộc thực hiện ĐKT 
theo cơ chế một cửa liên thông cùng với đăng ký DN, đăng ký HTX, đăng ký KD thì MST ghi trên 
giấy chứng nhận ĐKDN,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ý HTX, giấy chứng nhận ĐKKD đồng thời là 
MST; 

b) Cá nhân được cấp 01 MST duy nhất để sử dụng trong suốt cuộc đời của cá nhân đó. 
Người phụ thuộc của cá nhân được cấp MST để giảm trừ gia cảnh cho NNT TNCN. MST cấp cho 
người phụ thuộc đồng thời là MST của cá nhân khi người phụ thuộc phát sinh nghĩa vụ với 
NSNN; 

c) DN, tổ chức, cá nhân có trách nhiệm khấu trừ, nộp thuế thay được cấp MST nộp thay 
để thực hiện khai thuế, nộp thuế thay cho NNT; 

d) MST đã cấp không được sử dụng lại để cấp cho NNT khác; 
đ) MST của DN, tổ chức kinh tế, tổ chức khác sau khi chuyển đổi loại hình, bán, tặng, 

cho, thừa kế được giữ nguyên; 
e) MST cấp cho hộ gia đình, hộ KD, cá nhân KD là MST cấp cho cá nhân người đại diện 

hộ gia đình, hộ KD, cá nhân KD. 
4. ĐKT bao gồm: 
a) ĐKT lần đầu; 
b) Thông báo thay đổi thông tin ĐKT; 
c) Thông báo khi tạm ngừng hoạt động, KD; 
d) Chấm dứt hiệu lực MST; 
đ) Khôi phục MST.” 

5. Hồ sơ ĐKT lần đầu (Điều 31) 
Điều 23 Luật QLT hiện hành quy định: 

"Điều 23. Hồ sơ ĐKT. 

1. Hồ sơ ĐKT đối với tổ chức, cá nhân KD bao gồm: 

a) Tờ khai ĐKT; 

b) Bản sao giấy chứng nhận ĐKKD hoặc giấy phép thành lập và hoạt động hoặc giấy 
chứng nhận đầu tư. 

2. Hồ sơ ĐKT đối với tổ chức, cá nhân không thuộc diện ĐKKD bao gồm: 

a) Tờ khai ĐKT; 

b) Bản sao quyết định thành lập hoặc quyết định đầu tư đối với tổ chức; bản sao giấy 
chứng minh nhân dân, hộ chiếu đối với cá nhân.". 

Luật QLT số 38/2019/QH14 đã sửa đổi, bổ sung theo hướng Luật hóa thành phần hồ sơ 
giúp minh bạch hóa công tác ĐKT, thực hiện thống nhất trong nội bộ CQT và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Cụ th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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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Điều 31. Hồ sơ ĐKT lần đầu 
1. NNT ĐKT cùng với ĐKDN, đăng kýHTX, ĐKKD thì hồ sơ ĐKT là hồ sơ ĐKDN, đăng 

ký HTX, ĐKKD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2. NNT là tổ chứcĐKT trực tiếp với CQT thì hồ sơ ĐKT bao gồm: 
a) Tờ khai ĐKT; 
b) Bản sao giấy phép thành lập và hoạt động, quyết định thành lập, giấy chứng nhận ĐK 

đầu tư hoặc giấy tờ tương đương khác do cơ quan có thẩm quyền cấp phép còn hiệu lực; 
c) Các giấy tờ khác có liên quan. 
3. NNT là hộ gia đình, hộ KD, cá nhân ĐKT trực tiếp với CQT thì hồ sơ ĐKT bao gồm: 
a) Tờ khai ĐKT hoặc tờ khai thuế; 
b) Bản sao giấy chứng minh nhân dân, bản sao thẻ căn cước công dân hoặc bản sao hộ 

chiếu; 
c) Các giấy tờ khác có liên quan. 
4. Việc kết nối thông tin giữa cơ quan QLNN và CQT để nhận hồ sơ ĐKT và cấp MST 

theo cơ chế một cửa liên thông qua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6. Địa điểm nộp hồ sơ ĐKT lần đầu (Điều 32) 
Điều 24 Luật QLT hiện hành quy định: 
"Điều 24. Địa điểm nộp hồ sơ ĐKT 

1. Tổ chức, cá nhân kinh doanh ĐKT tại CQT nơi tổ chức, cá nhân đó có trụ sở chính. 

2. Tổ chức, cá nhân có trách nhiệm khấu trừ và nộp thuế thay ĐKT tại CQT nơi tổ chức, 
cá nhân đó có trụ sở. 

3. Cá nhân ĐKT tại cơ CQT nơi phát sinh thu nhập chịu thuế, nơi đăng ký hộ khẩu 
thường trú hoặc nơi tạm trú."  

Luật QLT số 38/2019/QH14 đã sửa đổi, bổ sung theo hướng Luật hóa chi tiết địa điểm 
nộp hồ sơ giúp minh bạch hóa công tác đăng ký thuế, thực hiện thống nhất trong nội bộ CQT và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Đặc biệt là liên thông ĐKKD giữa CQT và cơ quan ĐKKD. Cụ thể: 

“Điều 32. Địa điểm nộp hồ sơ ĐKT lần đầu 
1. NNT ĐKT cùng với ĐKDN, đăng ký HTX, ĐKKD thì địa điểm nộp hồ sơ ĐKT là địa 

điểm nộp hồ sơ ĐKDN, ĐK HTX, ĐKKD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2. NNT ĐKT trực tiếp với CQT thì địa điểm nộp hồ sơ ĐKT được quy định: 
a) Tổ chức, hộ KD, cá nhân KD nộp hồ sơ ĐKT tại CQT nơi tổ chức, hộ KD, cá nhân KD 

đó có trụ sở; 
b) Tổ chức, cá nhân có trách nhiệm khấu trừ và nộp thuế thay nộp hồ sơ ĐKT tại CQT 

quản lý trực tiếp tổ chức, cá nhân đó; 
c) Hộ gia đình, cá nhân không KD nộp hồ sơ ĐKT tạiCQT nơi phát sinh thu nhập chịu 

thuế, nơi đăng ký hộ khẩu thường trú hoặc nơi ĐK tạm trú hoặc nơi phát sinh nghĩa vụ với 
NSNN. 

3. Cá nhân ủy quyền cho tổ chức, cá nhân chi trả thu nhập ĐKT thay cho bản thân và 
người phụ thuộc nộp hồ sơ ĐKT thông qua tổ chức, cá nhân chi trả thu nhập. Tổ chức, cá nhân 
chi trả thu nhập có trách nhiệm tổng hợp và nộp hồ sơ ĐKT thay cho cá nhân đến CQT quản lý 
trực tiếp tổ chức, cá nhân chi trả đ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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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ời hạn ĐKT lần đầu (Điều 33) 
Điều 22 Luật QLT hiện hành quy định: 

"Điều 22. Thời hạn ĐKT 

Đối tượng ĐKT phải ĐKT trong thời hạn 10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1. Đượ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KKD hoặc giấy phép thành lập và hoạt động hoặc giấy 
chứng nhận đầu tư;  

2. Bắt đầu hoạt động KD đối với tổ chức không thuộc diện ĐKKD hoặc hộ GĐ, cá nhân 
thuộc diện ĐKKD nhưng chưa đượ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KKD; 

3. Phát sinh trách nhiệm khấu trừ thuế và nộp thuế thay; 

4. Phát sinh nghĩa vụ thuế TNCN; 

5. Phát sinh yêu cầu được hoàn thuế.". 

Luật QLT số 38/2019/QH14 đã sửa đổi, bổ sung theo hướng Luật hóa chi tiết thời hạn 
nộp hồ sơ giúp minh bạch hóa công tác ĐKT, thực hiện thống nhất trong nội bộ CQT và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Đặc biệt là liên thông ĐKKD giữa CQT và cơ quan ĐKKD. Cụ thể: 

“Điều 33. Thời hạn ĐKT lần đầu 
1. NNT ĐKT cùng với ĐKDN, đăng ký HTX, ĐKKD thì thời hạn ĐKT là thời hạn ĐKDN, 

đăng ký HTX, ĐKKD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2. NNT ĐKT trực tiếp với CQT thì thời hạn ĐKT là 10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sau đây: 
a) Đượ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K hộ KD, giấy phép thành lập và hoạt động, giấy chứng 

nhận ĐK đầu tư, quyết định thành lập; 
b) Bắt đầu hoạt động KD đối với tổ chức không thuộc diện ĐKKD hoặc hộ KD, cá nhân 

KD thuộc diện ĐKKD nhưng chưa được cấp giấy CN ĐKKD; 
c) Phát sinh trách nhiệm khấu trừ thuế và nộp thuế thay; tổ chức nộp thay cho cá nhân 

theo hợp đồng, văn bản hợp tác KD; 
d) Ký hợp đồng nhận thầu đối với nhà thầu, nhà thầu phụ nước ngoài kê khai nộp thuế 

trực tiếp với CQT; ký hợp đồng, hiệp định dầu khí; 
đ) Phát sinh nghĩa vụ thuế TNCN; 
e) Phát sinh yêu cầu được hoàn thuế; 
g) Phát sinh nghĩa vụ khác với NSNN. 
3. Tổ chức, cá nhân chi trả thu nhập có trách nhiệm ĐKT thay cho cá nhân có thu nhập 

chậm nhất là 10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phát sinh nghĩa vụ thuế trong trường hợp cá nhân chưa 
có MST;ĐKT thay cho người phụ thuộc của NNT chậm nhất là 10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NT 
ĐK giảm trừ gia cảnh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trong trường hợp người phụ thuộc chưa có 
MST.” 

8.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KT (Điều 34) 
Điều 26 Luật QLT hiện hành quy định: 

"Điều 26.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KT. 

1. CQT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KT cho NNT trong thời hạn 10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hồ sơ ĐKT hợp lệ. 

Trường hợp bị mất hoặc hư hỏng giấy chứng nhận ĐKT, CQT cấp lại trong thời hạn 5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yêu cầu của N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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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iấy chứng nhận ĐKT bao gồm các thông tin sau đây: 

a) Tên NNT; 

b) MST; 

c) Số, ngày, tháng, năm của giấy chứng nhận ĐKKD hoặc giấy phép thành lập và hoạt 
động hoặc giấy chứng nhận đầu tư đối với tổ chức, cá nhân KD; 

d) Số, ngày, tháng, năm của quyết định thành lập đối với tổ chức không KD hoặc giấy 
CMND hoặc hộ chiếu đối với cá nhân không KD; 

đ) CQT quản lý trực tiếp; 

e) Ngày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KT. 

3. Nghiêm cấm việc cho mượn, tẩy xoá, hủy hoại hoặc làm giả giấy chứng nhận ĐKT". 

Luật QLT số 38/2019/QH14 đã sửa đổi, bổ sung theo hướng rút ngắn thời gian thực hiện 
thủ tụ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KT cho NNT từ 10 ngày làm việc xuống còn 3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ủ hồ sơ theo quy định. Trường hợp bị mất, rách, nát, cháy giấy chứng nhận ĐKT 
hoặc thông báo MST, CQT cấp lại trong thời hạn 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ủ hồ sơ đề 
nghị của NNT theo quy định so với 5 ngày làm việc như trước đây nhằm cải cách TTHC, rút 
ngắn thời gian thực hiện các thủ tục ĐKT, tạo điều kiện cho NNT.Cụ thể: 

“Điều 34.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KT 
1. CQT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KT cho NNT trong thời hạn 3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ủ hồ sơ ĐKT của NNT theo quy định. Thông tin của giấy chứng nhận ĐKT bao gồm:a) 
Tên NNT;b) MST; c) Số, ngày, tháng, năm của giấy chứng nhận ĐKKD hoặc giấy phép thành lập 
và hoạt động hoặc giấy chứng nhận ĐK đầu tư đối với tổ chức, cá nhân KD; số, ngày, tháng, 
năm của quyết định thành lập đối với tổ chức không thuộc diện ĐKKD; thông tin của giấy 
CMND, thẻ CCCD hoặc hộ chiếu đối với cá nhân không thuộc diện ĐKKD; d) CQT quản lý trực 
tiếp. 

2. CQT thông báo MST  cho NNT thay giấy chứng nhận ĐKT trong các trường hợp: a) 
Cá nhân ủy quyền cho tổ chức, cá nhân chi trả thu nhập ĐKT thay cho cá nhân và người phụ 
thuộc của cá nhân; b) Cá nhân thực hiện ĐKT qua hồ sơ khai thuế; c) Tổ chức, cá nhân ĐKT để 
khấu trừ thuế và nộp thuế thay; d) Cá nhân ĐKT cho người phụ thuộc. 

3. Trường hợp bị mất, rách, nát, cháy giấy chứng nhận ĐKT hoặc thông báo MST, CQT 
cấp lại trong thời hạn 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ủ hồ sơ đề nghị của NNT theo quy định.” 

9. Sử dụng MST (Điều 35) 
Điều 28 Luật QLT hiện hành quy định: "Điều 28. Sử dụngMST.  

1. NNT phải ghi MST được cấp vào hóa đơn, chứng từ, tài liệu khi thực hiện các giao 
dịch KD; kê khai thuế, nộp thuế, hoàn thuế và các giao dịch về thuế; mở tài khoản tiền gửi tại 
NHTM, tổ chức tín dụng khác. 

2. Cơ quan QLT, Kho bạc NN sử dụng MST trong quản lý thuế và thu thuế vào NSNN. 

NHTM, tổ chức tín dụng khác phải ghi MST trong hồ sơ mở tài khoản của NNT và các 
chứng từ giao dịch qua tài khoản. 

3. Nghiêm cấm việc sử dụng MST của NNT khác.". 

Luật QLT số 38/2019/QH14 đã sửa đổi, bổ sung theo hướng Luật hóa chi tiết việc sử 
dụng MST giúp minh bạch hóa công tác ĐKT, thực hiện thống nhất trong nội bộ CQT và các cơ 
quan, cá nhân có liên quan. Đặc biệt là nghĩa vụ các bên trong việc sử dụng MST. Cụ thể: 

“Điều 35. Sử dụng M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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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NT phải ghi MST được cấp vào HĐ, chứng từ, tài liệu khi thực hiện các giao dịch 
KD; mở tài khoản tiền gửi tại NHTM, tổ chức tín dụng khác; khai thuế, nộp thuế, miễn thuế, giảm 
thuế, hoàn thuế, không thu thuế, ĐK tờ khai hải quan và thực hiện các giao dịch về thuế khác đối 
với tất cả các nghĩa vụ phải nộp NSNN, kể cả trường hợp NNT hoạt động SXKD tại nhiều địa 
bàn khác nhau. 

2. NNT phải cung cấp MST cho cơ quan, tổ chức có liên quan hoặc ghi MST trên hồ sơ 
khi thực hiện TTHC theo cơ chế một cửa liên thông với cơ quan QLT. 

3. Cơ quan QLT, Kho bạc NN, NHTM phối hợp thu NSNN, tổ chức được CQT ủy nhiệm 
thu thuế sử dụng MST của NNT trong QLT và thu thuế vào NSNN. 

4. NHTM, tổ chức tín dụng khác phải ghi MST trong hồ sơ mở tài khoản và các chứng từ 
giao dịch qua tài khoản của NNT. 

5. Tổ chức, cá nhân khác trong việc tham gia QLT sử dụng MST đã được cấp của NNT 
khi cung cấp thông tin liên quan đến việc xác định nghĩa vụ thuế. 

6. Khi bên VN chi trả tiền cho tổ chức, cá nhân có hoạt động KD xuyên biên giới dựa trên 
nền tảng trung gian kỹ thuật số không hiện diện tại VN thì phải sử dụng MST đã cấp cho tổ chức, 
cá nhân này để khấu trừ, nộp thay. 

7. Khi mã số định danh cá nhân được cấp cho toàn bộ dân cư thì sử dụng mã số định 
danh cá nhân thay cho MST.” 

10. Thông báo thay đổi thông tin ĐKT (Điều 36) 
Điều 27 Luật QLT hiện hành quy định: "Điều 27. Thay đổi thông tin ĐKT 

 1. Khi có thay đổi thông tin trong hồ sơ ĐKT đã nộp thì NNT phải thông báo với CQT 
trong thời hạn 10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có sự thay đổi thông tin.  

2.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iệc ĐKT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có thay đổi thông tin 
trong hồ sơ ĐKT." 

Luật QLT số 38/2019/QH14 đã sửa đổi, bổ sung theo hướng quy định thủ tục thông báo 
thay đổi thông tin ĐKT. Đặc biệt là việc liên thông giải quyết hồ sơ thay đổi thông tin ĐKT giữa 
CQT và cơ quan ĐKKD, giúp NNT nắm được quy định khi thay đổi thông tin ĐKT. Cụ thể: 

“Điều 36. Thông báo thay đổi thông tin ĐKT. 
1. NNT ĐKT cùng với ĐKDN, đăng ký HTX, ĐKKD khi có thay đổi thông tin ĐKT thì 

thực hiện thông báo thay đổi thông tin ĐKT cùng với việc thay đổi nội dungĐKDN, đăng ký HTX, 
ĐKKD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Trường hợp NNT thay đổi địa chỉ trụ sở dẫn đến thay đổi CQT quản lý, NNT phải thực 
hiện các thủ tục về thuế với CQT quản lý trực tiếp theo quy định của Luật này trước khi đăng ký 
thay đổi thông tin với CQĐKDN, đăng ký HTX, ĐKDN. 

2. NNT ĐKT trực tiếp với CQT khi có thay đổi thông tin ĐKT thì phải thông báo cho CQT 
quản lý trực tiếp trong thời hạn 10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phát sinh thông tin thay đổi. 

3. Trường hợp cá nhân có ủy quyền cho tổ chức, cá nhân chi trả thu nhập thực hiện đăng 
ký thay đổi thông tin ĐKT cho cá nhân và người phụ thuộc thì phải thông báo cho tổ chức, cá 
nhân chi trả thu nhập chậm nhất là 10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phát sinh thông tin thay đổi; tổ 
chức, cá nhân chi trả thu nhập có trách nhiệm thông báo cho CQ QLT chậm nhất là 10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ủy quyền của cá nhân.” 

11. Thông báo khi tạm ngừng hoạt động, KD (Điều 37) 
Luật QLT số 38/2019/QH14 đã bổ sung quy định mới về thực hiện thủ tục thông báo khi 

tạm ngừng hoạt động, KD giúp NNT nắm được quy định khi tạm ngừng hoạt KD. Cụ th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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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Điều 37. Thông báo khi tạm ngừng hoạt động, KD. 
1. Tổ chức, hộ KD, cá nhân KD thuộc diện ĐKKD tạm ngừng hoạt động, KD có thời hạn 

hoặc tiếp tục hoạt động, KD trước thời hạn đã thông báo theo quy định của Luật DN và quy định 
khác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thì CQT căn cứ vào thông báo của NNT hoặc CQNN có thẩm 
quyền để thực hiện QLT trong thời gian NNT tạm ngừng hoạt động, KD hoặc tiếp tục hoạt động, 
KD trước thời hạn theo quy định của Luật này. 

2. Tổ chức, hộ KD, cá nhân KD không thuộc diện ĐKKD thì thực hiện thông báo đến 
CQT quản lý trực tiếp chậm nhất là 01 ngày làm việc trước khi tạm ngừng hoạt động, KD hoặc 
tiếp tục hoạt động, KD trước thời hạn đã thông báo để thực hiện QLT. 

3. Chính phủ quy định về QLT đối với NNT trong thời hạn tạm ngừng hoạt động, KD hoặc 
tiếp tục hoạt động, KD trước thời hạn.” 

12. ĐKT trong trường hợp tổ chức lại DN (Điều 38) 
Luật QLT số 38/2019/QH14 đã bổ sung quy định mới về thực hiện thủ tục ĐKT trong 

trường hợp tổ chức lại DN giúp NNT nắm được quy định khi thực hiện tổ chức lại DN. Cụ thể: 

“Điều 38. ĐKT trong trường hợp tổ chức lại DN. 
1. NNT ĐKT cùng với đăng ký DN, đăng ký HTX, ĐKKD khi tổ chức lại DN thì thực hiện 

ĐKT cùng với ĐKDN, đăng ký HTX, ĐKKD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2. NNT ĐKT trực tiếp với CQT khi tổ chức lại DN phải thực hiện chấm dứt hiệu lựcMST 

đối với tổ chức bị chia, bị sáp nhập, bị hợp nhất hoặc thay đổi thông tin đối với tổ chức bị tách và 
đăng ký mới hoặc thay đổi thông tin đối với tổ chức mới sau khi chia, tách hoặc được sáp nhập, 
hợp nhất.” 

13. Chấm dứt hiệu lực MST (Điều 39). 
Điều 29 Luật QLT hiện hành quy định: "Điều 29. Chấm dứt hiệu lực MST.  1. MST 

chấm dứt hiệu lực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Tổ chức, cá nhân KD chấm dứt hoạt động; b) 
Cá nhân chết, mất tích, mất năng lực hành vi dân sự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2. Khi phát sinh trường hợp chấm dứt hiệu lực MST, tổ chức, cá nhân hoặc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NNT có trách nhiệm thông báo với CQT quản lý trực tiếp để thực hiện thủ tục 
chấm dứt hiệu lực MST và công khai việc chấm dứt hiệu lực MST. 

3. CQT thông báo công khai việc chấm dứt hiệu lực MST. MST không được sử dụng 
trong các giao dịch kinh tế, kể từ ngày CQT thông báo công khai về việc chấm dứt hiệu lực 
MST". 

Luật QLT số 38/2019/QH14 đã sửa đổi, bổ sung theo hướng Luật hóa chi tiết về chấm dứt 
hiệu lực MST giúp minh bạch hóa công tác ĐKT, thực hiện thống nhất trong nội bộ CQT và các 
cơ quan, cá nhân có liên quan. Đặc biệt là liên thông ĐKKD giữa CQT và cơ quan ĐKKD. Giúp 
NNT nắm được quy định về chấm dứt hiệu lực MST. Cụ thể: 

“Điều 39. Chấm dứt hiệu lực MST. 
1. NNT ĐKT cùng với ĐKDN, đăng ký HTX, ĐKKD thì thực hiện chấm dứt hiệu lực MST 

khi thuộc một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Chấm dứt hoạt động KD hoặc giải thể, phá sản; 
b) Bị thu hồi giấy chứng nhận ĐKDN,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ý HTX, giấy chứng nhận ĐKKD; 
c) Bị chia, bị sáp nhập, bị hợp nhất. 

2. NNT ĐKT trực tiếp với CQT thì thực hiện chấm dứt hiệu lực MST khi thuộc một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Chấm dứt hoạt động KD, không còn phát sinh nghĩa vụ thuế đối với 
tổ chức không KD; b) Bị thu hồi giấy chứng nhận ĐKKD hoặc giấy phép tương đương; c) Bị 
chia, bị sáp nhập, bị hợp nhất; d) Bị CQT ra thông báo NNT không hoạt động tại địa chỉ đã đăng 
ký; đ) Cá nhân chết, mất tích, mất năng lực hành vi dân sự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e) Nh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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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ầu nước ngoài khi kết thúc hợp đồng; g) Nhà thầu, nhà đầu tư tham gia hợp đồng dầu khí khi 
kết thúc hợp đồng hoặc chuyển nhượng toàn bộ quyền lợi tham gia hợp đồng dầu khí. 

3. Nguyên tắc chấm dứt hiệu lực MST được quy định như sau: a) MST không được sử 
dụng trong các giao dịch kinh tế kể từ ngày CQT thông báo chấm dứt hiệu lực; b) MST của tổ 
chức khi đã chấm dứt hiệu lực không được sử dụng lại, trừ trường hợp quy định tại Điều 40 của 
Luật này; c) MST của hộ KD, cá nhân KD khi chấm dứt hiệu lực thì MST của người đại diện hộ 
KD không bị chấm dứt hiệu lực và được sử dụng để thực hiện nghĩa vụ thuế khác của cá nhân đó; 
d) Khi DN, tổ chức kinh tế, tổ chức khác và cá nhân chấm dứt hiệu lực MST thì đồng thời phải 
thực hiện chấm dứt hiệu lực đối với MST nộp thay; đ) NNT là đơn vị chủ quản chấm dứt hiệu lực 
MST thì các đơn vị phụ thuộc phải bị chấm dứt hiệu lực MST. 

4. Hồ sơ đề nghị chấm dứt hiệu lực MST bao gồm: a) Văn bản đề nghị chấm dứt hiệu lực 
MST; b) Các giấy tờ khác có liên quan. 

5. NNT ĐKT cùng với ĐKDN, đăng ký HTX, ĐKKD thực hiện đăng ký giải thể hoặc chấm 
dứt hoạt động tại cơ quan ĐKDN, đăng ký HTX, ĐKKD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Trước khi 
thực hiện tại cơ quan ĐKDN, đăng ký HTX, ĐKKD NNT phải đăng ký với CQT quản lý trực tiếp 
để hoàn thành nghĩa vụ nộp thuế theo quy định của Luật này và quy định khác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6. NNT ĐKT trực tiếp với CQT nộp hồ sơ chấm dứt hiệu lực MST đến CQT quản lý trực 
tiếp trong thời hạn 10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có văn bản chấm dứt hoạt động hoặc chấm dứt 
hoạt động KD hoặc ngày kết thúc hợp đồng.” 

14. Khôi phục MST (Điều 40) 
Luật QLT số 38/2019/QH14 đã bổ sung quy định mới về khôi phục MST Các trường hợp 

được khôi phục, thành phần hồ sơ, địa điểm nộp hồ sơ tạo điều kiện cho NNT được khôi phục 
MST, hoạt động trở lại. Cụ thể: 

“Điều 40. Khôi phục MST. 
1. NNT ĐKT cùng với ĐKDN, đăng ký HTX, ĐKKD nếu được khôi phục tình trạng pháp 

lý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về ĐKDN, đăng ký HTX, ĐKKD thì đồng thời được khôi phục 
MST. 

2. NNT ĐKT trực tiếp với CQT nộp hồ sơ đề nghị khôi phục MST đến CQT quản lý trực 
tiếp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Được CQ có thẩm quyền có văn bản hủy bỏ văn bản thu 
hồi giấy chứng nhận ĐKKD hoặc giấy phép tương đương; b) Khi có nhu cầu tiếp tục hoạt động 
KD sau khi đã có hồ sơ chấm dứt hiệu lực MST gửi đến CQT nhưng CQT chưa ban hành thông 
báo chấm dứt hiệu lực MST; 

c) Khi CQT có thông báo NNT không hoạt động tại địa chỉ đã đăng ký nhưng chưa bị thu 
hồi giấy phép và chưa bị chấm dứt hiệu lực MST. 

3. MST được tiếp tục sử dụng trong các giao dịch kinh tế kể từ ngày quyết định khôi phục 
tình trạng pháp lý của cơ quan ĐKKD có hiệu lực hoặc ngày cơ quan thuế thông báo khôi phục 
MST. 

4. Hồ sơ đề nghị khôi phục MST bao gồm: a) Văn bản đề nghị khôi phục MST; b) Các 
giấy tờ khác có liên quan.” 

15. Bổ sung nguyên tắc khai thuế tập trung, nộp thuế phân bổ (Khoản 3 Điều 42) 
Luật QLT số 38/2019/QH14 bổ sung quy định cho phép NNT hạch toán tập trung được 

khai thuế tại trụ sở chính và phân bổ số thuế phải nộp cho địa phương nơi có đơn vị phụ thuộc. 
Quy định này nhằm giảm thiểu thủ tục khai thuế cho NNT (thay vì phải khai thuế tại các đơn vị 
phụ thuộc thì nay chỉ phải khai thuế tại trụ sở chính), đồng thời vẫn đảm bảo các địa phương n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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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ó đơn vị phụ thuộc của NNT được hưởng nguồn thu thuế từ hoạt động SXKD của đơn vị phụ 
thuộc đóng trên địa bàn. Cụ thể:  

“Điều 42. Nguyên tắc khai thuế, tính thuế. 
 3. NNT thực hiện khai thuế, tính thuế tại CQT địa phương có thẩm quyền nơi có trụ sở. 

Trường hợp NNT hạch toán tập trung tại trụ sở chính, có đơn vị phụ thuộc tại đơn vị hành chính 
cấp tỉnh khác nơi có trụ sở chính thì NNT khai thuế tại trụ sở chính và tính thuế, phân bổ nghĩa 
vụ thuế phải nộp theo từng địa phương nơi được hưởng nguồn thu NSNN.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ịnh chi tiết khoản này” 

16. Sửa đổi thời hạn nộp hồ sơ khai thuế (Điều 44) 
Điều 32 Luật QLT hiện hành quy định thời hạn nộp hồ sơ khai thuế là:  Chậm nhất là 

ngày thứ 30 của quý tiếp theo quý phát sinh nghĩa vụ thuế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khai và nộp theo 
quý; Chậm nhất là ngày thứ 30 của tháng đầu tiên của năm dương lịch hoặc năm tài chính đối với 
hồ sơ khai thuế năm; Chậm nhất là ngày thứ 90, kể từ ngày kết thúc năm dương lịch hoặc năm tài 
chính đối với hồ sơ quyết toán thuế năm;  

Luật QLT số 38/2019/QH14 đã sửa đổi, bổ sung theo hướng: Quy định thời hạn nộp thuế 
là ngày cuối cùng của tháng, quý có liên quan để thuận tiện cho NNT và CQT trong việc xác định 
ngày nộp hồ sơ khai thuế; Kéo dài thời hạn nộp hồ sơ khai quyết toán thuế TNCN đối với cá nhân 
trực tiếp quyết toán thuế với CQT để có thêm thời gian cho cá nhân tổng hợp hồ sơ phù hợp với 
hồ sơ khai quyết toán thuế TNCN của tổ chức chi trả; Quy định thời hạn nộp hồ sơ khai thuế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NT khai thuế thông qua giao dịch điện tử khi công thông tin địa tử của CQT gặp 
sự cố. Cụ thể: 

“Điều 44. Thời hạn nộp hồ sơ khai thuế 
1. Thời hạn nộp hồ sơ khai thuế đối với loại thuế khai theo tháng, theo quý được quy định 

như sau: a) Chậm nhất là ngày thứ 20 của tháng tiếp theo tháng phát sinh nghĩa vụ thuế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khai và nộp theo tháng; b) Chậm nhất là ngày cuối cùng của tháng đầu của quý tiếp 
theo quý phát sinh nghĩa vụ thuế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khai và nộp theo quý. 

2. Thời hạn nộp hồ sơ khai thuế đối với loại thuế có kỳ tính thuế theo năm được quy định 
như sau: a) Chậm nhất là ngày cuối cùng của tháng thứ 3 kể từ ngày kết thúc năm dương lịch 
hoặc năm tài chính đối với hồ sơ quyết toán thuế năm; chậm nhất là ngày cuối cùng của tháng 
đầu tiên của năm dương lịch hoặc năm tài chính đối với hồ sơ khai thuế năm; b) Chậm nhất là 
ngày cuối cùng của tháng thứ 4 kể từ ngày kết thúc năm dương lịch đối với hồ sơ quyết toán thuế 
TNCN của cá nhân trực tiếp quyết toán thuế; c) Chậm nhất là ngày 15 tháng 12 của năm trước 
liền kề đối với hồ sơ khai thuế khoán của hộ KD, cá nhân KD nộp thuế theo phương pháp khoán; 
trường hợp hộ KD, cá nhân KD mới KD thì thời hạn nộp hồ sơ khai thuế khoán chậm nhất là 10 
ngày kể từ ngày bắt đầu KD. 

3. Thời hạn nộp hồ sơ khai thuế đối với loại thuế khai và nộp theo từng lần phát sinh 
nghĩa vụ thuế chậm nhất là ngày thứ 10 kể từ ngày phát sinh nghĩa vụ thuế. 

4. Thời hạn nộp hồ sơ khai thuế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chấm dứt hoạt động, chấm dứt hợp 
đồng hoặc tổ chức lại DN chậm nhất là ngày thứ 45 kể từ ngày xảy ra sự kiện.  

5. Chính phủ quy định thời hạn nộp hồ sơ khai thuế đối với thuế sử dụng đất nông nghiệp; 
thuế sử dụng đất phi nông nghiệp; tiền sử dụng đất; tiền thuê đất, thuê mặt nước; tiền cấp quyền 
khai thác khoáng sản; tiền cấp quyền khai thác tài nguyên nước; lệ phí trước bạ; lệ phí môn bài; 
khoản thu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về quản lý, sử dụng tài sản công; 
báo cáo lợi nhuận liên quốc gia. 

6. Thời hạn nộp hồ sơ khai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XK, NK thực hiện theo quy định của 
Luật Hải q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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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rường hợp NNT khai thuế thông qua giao dịch điện tử trong ngày cuối cùng của thời 
hạn nộp hồ sơ khai thuế mà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CQT gặp sự cố thì NNT nộp hồ sơ khai 
thuế, chứng từ nộp thuế điện tử trong ngày tiếp theo sau khi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CQT tiếp 
tục hoạt động.” 

17. Sửa đổi quy định khai bổ sung hồ sơ khai thuế (Điều 47) 
Khoản 1 Điều 34 Luật QLT hiện hành quy định trước khi CQT công bố quyết định kiểm 

tra thuế, thanh tra thuế tại trụ sở NNT, NNT phát hiện hồ sơ khai thuế đã nộp có sai sót gây ảnh 
hưởng đến số thuế phải nộp thì được khai bổ sung hồ sơ khai thuế. 

Luật QLT số 38/2019/QH14 sửa đổi, bổ sung theo hướng: Khống chế thời hạn NNT được 
khai bổ sung trong thời hạn 10 năm kể từ ngày hết thời hạn nộp hồ sơ khai thuế để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thời hạn truy thu tiền thuế là 10 năm kể từ khi có hành vi vi phạm; Quy định NNT được 
khai bổ sung tăng nghĩa vụ thuế trong và sau thanh tra, kiểm tra về thuế nhưng vẫn bị xử phạt 
như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CQT kiểm tra phát hiện, riêng trường hợp khai bổ sung làm giảm nghĩa 
vụ thuế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về giải quyết khiếu nại về thuế nhằm mục đích đảm bảo tính 
nghiêm minh của pháp luật thuế, đồng thời giảm tiền chậm nộp thuế cho NNT; Bổ sung quy định 
hồ sơ khai bổ sung hồ sơ khai thuế. Cụ thể:  

“Điều 47. Khai bổ sung hồ sơ khai thuế 
1. NNT phát hiện hồ sơ khai thuế đã nộp cho CQT có sai, sót thì được khai bổ sung hồ sơ 

khai thuế trong thời hạn 10 năm kể từ ngày hết thời hạn nộp hồ sơ khai thuế của kỳ tính thuế có 
sai, sót nhưng trước khi CQT, cơ quan có thẩm quyền công bố quyết định thanh tra, kiểm tra. 

2. Khi CQT, cơ quan có thẩm quyền đã công bố quyết định thanh tra, kiểm tra thuế tại trụ 
sở của NNT thì NNT vẫn được khai bổ sung hồ sơ khai thuế; CQT thực hiện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ề quản lý thuế đối với hành vi quy định tại Điều 142 và Điều 143 của Luật này.  

3. Sau khi CQT, cơ quan có thẩm quyền đã ban hành kết luận, quyết định xử lý về thuế 
sau thanh tra, kiểm tra tại trụ sở của NNT thì việc khai bổ sung hồ sơ khai thuế được quy định 
như sau:  a) NNT được khai bổ sung hồ sơ khai thuế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làm tăng số tiền thuế 
phải nộp, giảm số tiền thuế được khấu trừ hoặc giảm số tiền thuế được miễn, giảm, hoàn và bị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ề quản lý thuế đối với hành vi quy định tại Điều 142 và Điều 143 của 
Luật này; b) Trường hợp NNT phát hiện hồ sơ khai thuế có sai, sót nếu khai bổ sung làm giảm số 
tiền thuế phải nộp hoặc làm tăng số tiền thuế được khấu trừ, tăng số tiền thuế được miễn, giảm, 
hoàn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ịnh về giải quyết khiếu nại về thuế. 

4. Hồ sơ khai bổ sung hồ sơ khai thuế bao gồm: a) Tờ khai bổ sung; b) Bản giải trình khai 
bổ sung và các tài liệu có liên quan. 

5. Đối với hàng hóa XK, NK, việc khai bổ sung hồ sơ khai thuế thực hiện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về hải quan.” 

18. Sửa đổi quy định trách nhiệm của CQQLT trong việc tiếp nhận hồ sơ khai thuế 
(Điều 48) 

Điều 35 Luật QLT hiện hành quy định cụ thể việc tiếp nhận hồ sơ khai thuế qua các hình 
thức nhận trực tiếp tại CQQLT, nhận qua đường bưu chính và nhận hồ sơ điện tử; tuy nhiên chưa 
hướng dẫn rõ thế nào là "hồ sơ khai thuế chưa đầy đủ theo quy định" phải thông báo cho NNT để 
hoàn chỉnh hồ sơ. 

Luật QLT số 38/2019/QH14 sửa đổi, bổ sung theo hướng: Quy định nguyên tắc tiếp nhận 
hồ sơ khai thuế qua các hình thức nhận trực tiếp tại CQQLT, nhận qua đường bưu chính và nhận 
hồ sơ điện tử; Quy định rõ phải thông báo cho NNT hoàn chỉnh lại đối với "hồ sơ không hợp 
pháp, không đầy đủ, không đúng mẫu quy định". Cụ thể:  

“Điều 48. Trách nhiệm của CQQLT trong việc tiếp nhận hồ sơ khai thu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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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QQLT tiếp nhận hồ sơ khai thuế của NNT qua các hình thức sau đây: a) Nhận hồ sơ 
trực tiếp tại CQQLT; b) Nhận hồ sơ gửi qua đường bưu chính; c) Nhận hồ sơ điện tử qua cổng 
giao dịch điện tử của CQQLT. 

2. CQQLT tiếp nhận hồ sơ khai thuế thông báo về việc tiếp nhận hồ sơ khai thuế; trường 
hợp hồ sơ không hợp pháp, không đầy đủ, không đúng mẫu quy định thì thông báo cho NNT 
trong thời hạn 3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tiếp nhận hồ sơ.” 

19. Sửa đổi quy định về thứ tự thanh toán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Điều 
57) 

Luật QLT hiện hành quy định thứ tự thanh toán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đối với 
các loại thuế do CQT quản lý như sau: (1) Tiền thuế nợ; (2) Tiền thuế truy thu; (3) Tiền chậm 
nộp; (4) Tiền thuế phát sinh; (5) Tiền phạt. Thứ tự này khác với thứ tự thanh toán các loại thuế do 
cơ quan hải quan quản lý. 

Luật QLT số 38/2019/QH14 sửa đổi thứ tự thanh toán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theo hướng thống nhất quy định giữa các loại thuế do CQQLT quản lý và các loại thuế do cơ 
quan hải quan quản lý, vẫn đảm bảo tính hiệu lực của pháp luật thuế và nguyên tắc có lợi cho 
NNT (giảm thiểu tiền chậm nộp phát sinh thêm). Cụ thể:  

“Điều 57. Thứ tự thanh toán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1. Thứ tự thanh toán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được thực hiện theo thời hạn 

trước, sau và theo thứ tự quy định tại khoản 2 Điều này. 
2. Thứ tự thanh toán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được quy định như sau: a) Tiền nợ 

thuế, tiền phạt, tiền chậm nộp quá hạn thuộc đối tượng áp dụng các biện pháp cưỡng chế; b) 
Tiền nợ thuế, tiền phạt, tiền chậm nộp quá hạn chưa thuộc đối tượng áp dụng các biện pháp 
cưỡng chế; c) Tiền thuế, tiền phạt, tiền chậm nộp phát sinh.” 

20. Sửa đổi, bổ sung quy định về xử lý số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nộp 
thừa (Điều 60) 

Luật QLT hiện hành quy định NNT có số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đã nộp lớn 
hơn số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phải nộp đối với từng loại thuế trong thời hạn mười 
năm thì được bù trừ số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nộp thừa với số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còn nợ, kể cả việc bù trừ giữa các loại thuế với nhau; hoặc trừ vào số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phải nộp của lần nộp thuế tiếp theo; hoặc hoàn trả số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nộp thừa khi NNT không còn nợ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Luật QLT số 38/2019/QH14 cơ bản kế thừa quy định hiện hành, đồng thời sửa đổi, bổ 
sung để hoàn thiện hơn các quy định về xử lý số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nộp thừa như: 
tính tiền chậm nộp khi NNT bù trừ với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còn nợ; các trường hợp 
không hoàn trả tiền nộp thừa và CQQLT thực hiện thanh khoản số tiền nộp thừa trên sổ kế toán, 
trên hệ thống dữ liệu điện tử, để giải quyết các vướng mắc của Luật QLT hiện hành đối với NNT 
và CQQLT. Cụ thể: 

“Điều 60. Xử lý số t ền thuế, tiền hậm nộp, tiền phạt nộp thừa 
1. NNT có số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đã nộp lớn hơn số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phải nộp thì được bù trừ số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nộp thừa với số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còn nợ hoặc trừ vào số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phải nộp 
của lần nộp thuế tiếp theo hoặc được hoàn trả số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nộp thừa khi 
NNT không còn nợ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Trường hợp NNT đề nghị bù trừ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nộp thừa với số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còn nợ thì không tính tiền chậm nộp tương ứng với khoản tiền bù 
trừ trong khoảng thời gian từ ngày phát sinh khoản nộp thừa đến ngày CQQLT thực hiện bù 
tr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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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hông hoàn trả số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nộp thừa và CQQLT thực hiện 
thanh khoản số tiền nộp thừa trên sổ kế toán, trên hệ thống dữ liệu điện tử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CQQLT đã thông báo cho NNT  về số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nộp thừa 
được hoàn trả nhưng NNT từ chối nhận lại số tiền nộp thừa bằng văn bản;  b) NNT không hoạt 
động tại địa chỉ đã đăng ký với CQT, đã được CQQLT thông báo về số tiền nộp thừa trên phương 
tiện thông tin đại chúng mà sau 1 năm kể từ ngày thông báo, NNT không có phản hồi bằng văn 
bản yêu cầu hoàn trả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nộp thừa với CQQLT; c) Khoản nộp 
thừa quá thời hạn 10 năm kể từ ngày nộp tiền vào NSNN mà NNT không bù trừ nghĩa vụ thuế và 
không hoàn thuế. 

4. Trường hợp NNT không hoạt động tại địa chỉ  ĐKKD có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nộp thừa và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còn nợ thì CQQLT thực hiện bù trừ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nộp thừa với số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còn nợ.” 

21. Bổ sung quy định về việc tính tiền lãi phải thanh toán cho NNT trong trường hợp 
khiếu nại, khởi kiện (Điều 61) 

Luật QLT số 38/2019/QH14 đã bổ sung quy định mức tiền lãi phải thanh toán cho NNT 
theo tỷ lệ 0,03%/ngày trong trường hợp NNT có số tiền thuế, tiền phạt, tiền chậm nộp đã nộp lớn 
hơn số tiền thuế, tiền phạt, tiền chậm nộp được xác định theo kết quả xử lý khiếu nại của cơ quan 
có thẩm quyền, đảm bảo quyền lợi của NNT và phù hợp với việc tính tiền chậm nộp tiền thuế 
trong trường hợp NNT nộp thiếu thuế, đồng thời quy định rõ nguồn tiền trả lãi từ ngân sách trung 
ương, để giải quyết các vướng mắc của Luật QLT hiện hành đối với NNT và CQQLT. Cụ thể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61 như sau: 

“2. Trường hợp số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đã nộp lớn hơn số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được xác định theo quyết định giải quyết khiếu nại của cơ quan có thẩm 
quyền hoặc bản án, quyết định của Tòa án thì NNT được hoàn trả số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nộp thừa. 

 NNT có quyền yêu cầu CQQLT trả tiền lãi theo mức 0,03%/ngày tính trên số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nộp thừa. Nguồn tiền trả lãi được chi trả từ ngân sách trung ương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về NSNN”. 

22. Các trường hợp hoàn thuế (Điều 70) 
Điều 57 Luật QLT hiện hành quy định: "Các trường hợp thuộc diện hoàn thuế. CQLT 

thực hiện hoàn thuế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1. Tổ chức, cá nhân thuộc diện được hoàn thuế GTGT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thuế 
GTGT; 

2. Tổ chức, cá nhân thuộc diện được hoàn thuế XK, thuế NK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thuế 
XK, thuế NK;  

3. Cá nhân thuộc diện được hoàn thuế TNC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thuế TNCN; 

4. Tổ chức, cá nhân KD thuộc diện được hoàn thuế TTĐB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thuế 
TTĐB;  

5. Tổ chức, cá nhân nộp các loại thuế khác có số tiền thuế đã nộp vào NSNN nước lớn 
hơn số tiền thuế phải nộp." 

Luật QLT số 38/2019/QH14 đã tổng hợp, khái quát các trường hợp được hoàn thuế của 
Luật hiện hành thành 2 nhóm: (1) Được hoàn thuế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chính sách thuế 
như hoàn thuế GTGT, hoàn thuế TTĐB … trong trường hợp NNT có số thuế đầu vào lớn hơn số 
thuế đầu ra phát sinh trong kỳ. Theo đó, các quy định về hoàn thuế được quy định các văn bản 
pháp luật về chính sách thuế. (2) Được hoàn thuế trong trường hợp NNT đã nộp tiền vào NSNN 
(theo chứng từ nộp tiền) lớn hơn số nghĩa vụ phát sinh phải nộp (theo tờ khai, quyết định, t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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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áo thuế) nhằm mục đích để có các quy định về trình tự, thủ tục, thẩm quyền giải quyết hoàn thuế 
theo từng nhóm khoa học hơn và người nộp thuế dễ theo dõi, dễ thực hiện. Cụ thể: 

“Điều 70. Các trường hợp hoàn thuế 
1. CQQLT thực hiện hoàn thuế đối với tổ chức, cá nhân thuộc trường hợp hoàn thuế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về thuế. 
2. CQT hoàn trả tiền nộp thừa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NT có số tiền đã nộp NSNN lớn hơn 

số phải nộp NSNN theo quy định tại Điều 60 của Luật này.”. 

23. Hồ sơ hoàn thuế (Điều 71) 
Điều 58 Luật QLT hiện hành quy định:  “Điều 58. Hồ sơ hoàn thuế  

1. Hồ sơ hoàn thuế bao gồm: a) Văn bản yêu cầu hoàn thuế; b) Các tài liệu liên quan đến 
yêu cầu hoàn thuế. 

2. Hồ sơ hoàn thuế được nộp một bộ tại CQT quản lý trực tiếp hoặc tại cơ quan hải quan 
có thẩm quyền hoàn thuế.” 

Luật QLT số 38/2019/QH14 quy định NNT nộp hồ sơ hoàn thuế cho CQ QLT có thẩm 
quyền để bảo đảm tương ứng với các điều khoản về giao thẩm quyền giải quyết hồ sơ hoàn thuế 
tại các Điều 72 và Điều 76 Luật này. Cụ thể: 

“Điều 71. Hồ sơ hoàn thuế 
1. NNT thuộc trường hợp được hoàn thuế lập và gửi hồ sơ hoàn thuế cho CQQLT có thẩm 

quyền. 
2. Hồ sơ hoàn thuế bao gồm: a) Văn bản yêu cầu hoàn thuế; b) Các tài liệu liên quan đến 

yêu cầu hoàn thuế.”. 

24. Tiếp nhận và phản hồi thông tin hồ sơ hoàn thuế (Điều 72) 
Luật QLT hiện hành chỉ quy định CQQLT quản lý trực tiếp NNT tiếp nhận hồ sơ hoàn 

thuế trong mọi trường hợp. Trong thực tế, có trường hợp CQT QL trực tiếp NNT không phải là 
CQT quản lý khoản nộp thừa,  dẫn đến tăng các thủ tục trung gian xác nhận số nộp thừa giữa 
CQT QL trực tiếp NNT và CQT QL khoản nộp thừa; tăng khâu thủ tục chi hộ giữa các KBNN 
ngang cấp CQT QL trực tiếp NTTT và KBNN ngang cấp CQT quản lý khoản nộp thừa; thời gian 
NNT được nhận lại khoản nộp thừa thường bị kéo dài. 

Luật QLT số 38/2019/QH14 bổ sung quy định về CQT tiếp nhận hồ sơ hoàn thuế hoàn 
nộp thừa: CQT quản lý khoản thu (khoản nộp thừa) tiếp nhận hồ sơ hoàn thuế để loại bỏ bớt các 
khâu trung gian, giảm bớt thủ tục hành chính cho các CQT và KBNN, tạo điều kiện thuận lợi cho 
NNT sớm nhận được tiền hoàn thuế. Trường hợp hoàn trả tiền nộp thừa theo quyết toán thuế 
TNDN, quyết toán thuế TNCN thì CQT tiếp nhận hồ sơ quyết toán thuế TNDN, quyết toán thuế 
TNCN của NNT tiếp nhận hồ sơ hoàn trả tiền nộp thừa. Cụ thể: 

“Điều 72. Tiếp nhận và phản hồi thông tin hồ sơ hoàn thuế 
1. CQQLT có nhiệm vụ tiếp nhận hồ sơ hoàn thuế theo quy định sau đây:  
a) CQT quản lý trực tiếp NNT  tiếp nhận hồ sơ hoàn thuế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được 

hoàn thuế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về thuế. CQT quản lý khoản thu tiếp nhận hồ sơ hoàn trả 
tiền nộp thừa; trường hợp hoàn trả tiền nộp thừa theo quyết toán thuế TNDN, quyết toán thuế 
TNCN thì CQT tiếp nhận hồ sơ quyết toán thuế TNDN, quyết toán thuế TNCN của NNT tiếp nhận 
hồ sơ hoàn trả tiền nộp thừa;  

b) CQ hải quan nơi quản lý khoản thu tiếp nhận hồ sơ hoàn thuế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hoàn thuế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về thuế; trường hợp người nước ngoài, người VN định c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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ở nước ngoài xuất cảnh có hàng hóa thuộc trường hợp hoàn thuế thì CQ hải quan nơi làm thủ tục 
xuất cảnh tiếp nhận hồ sơ hoàn thuế. 

2. NNT nộp hồ sơ hoàn thuế thông qua các hình thức sau đây:  a) Nộp hồ sơ trực tiếp tại 
CQQLT; b) Gửi hồ sơ qua đường bưu chính;  c) Gửi hồ sơ điện tử qua cổng giao dịch điện tử 
của CQQLT. 

3. Trong thời hạn 3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tiếp nhận hồ sơ hoàn thuế, CQQLT thực 
hiện phân loại hồ sơ và thông báo cho NNT  về việc chấp nhận hồ sơ và thời hạn giải quyết hồ sơ 
hoàn thuế hoặc thông báo bằng văn bản cho NNT trong trường hợp hồ sơ không đầy đủ.  

4.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ịnh chi tiết Điều này.”. 

25. Phân loại hồ sơ hoàn thuế (Điều 73) 
Luật QLT hiện hành quy định kiểm tra trước đối với NNT đề nghị hoàn thuế lần đầu. Như 

vậy, chỉ có hồ sơ đầu tiên của NNT mới thuộc diện kiểm tra trước. Trong khi NNT có thể các 
trường hợp hoàn thuế theo từng pháp luật chính sách thuế khác nhau và CQT chưa có thông tin 
để đánh giá mức độ tuân thủ theo quy định của từng loại chính sách thuế, nên cần thiết phải có 
kiểm tra trước đối với mọi hồ sơ hoàn thuế lần đầu theo pháp luật về thuế, để bảo đảm không xảy 
ra các lỗi sai sót mang tính hệ thống đối với NNT.  

Luật QLT số 38/2019/QH14 bỏ quy định hồ sơ hoàn thuế theo quy định của điều ước 
quốc tế mà VN là thành viên thuộc diện hồ sơ kiểm trước, vì trong một số trường hợp, các hồ sơ 
hoàn thuế này được NNT  tuân thủ tốt, ít xảy ra rủi ro thì CQT không cần tập trung nguồn lực để 
kiểm tra trước mọi hồ sơ.  Việc kiểm tra hồ sơ của trường hợp theo điều ước sẽ do CQT phân loại 
rủi ro để đưa vào đối tượng kiểm tra hay không cho phù hợp thực tế tuân thủ của NNT hoặc tính 
chất của trường hợp hoàn thuế.  Cụ thể: 

“Điều 73. Phân loại hồ sơ hoàn thuế 
1. Hồ sơ hoàn thuế được phân loại thành hồ sơ thuộc diện kiểm tra trước hoàn thuế và hồ 

sơ thuộc diện hoàn thuế trước.  
2. Hồ sơ thuộc diện kiểm tra trước hoàn thuế bao gồm: a) Hồ sơ của NNT đề nghị hoàn 

thuế lần đầu của từng trường hợp hoàn thuế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về thuế. Trường hợp 
NNT có hồ sơ hoàn thuế gửi CQQLT lần đầu nhưng không thuộc diện được hoàn thuế theo quy 
định thì lần đề nghị hoàn thuế kế tiếp vẫn xác định là đề nghị hoàn thuế lần đầu; b) Hồ sơ của 
NNT đề nghị hoàn thuế trong thời hạn 2 năm kể từ thời điểm bị xử lý về hành vi trốn thuế; c) Hồ 
sơ của tổ chức giải thể, phá sản, chấm dứt hoạt động, bán, giao và chuyển giao DNNN; d) Hồ sơ 
hoàn thuế thuộc loại rủi ro về thuế cao theo phân loại quản lý rủi ro trong QLT; đ) Hồ sơ hoàn 
thuế thuộc trường hợp hoàn thuế trước nhưng hết thời hạn theo thông báo bằng văn bản của 
CQQLT mà NNT không giải trình, bổ sung hồ sơ hoàn thuế hoặc có giải trình, bổ sung hồ sơ 
hoàn thuế nhưng không chứng minh được số tiền thuế đã khai là đúng; e) Hồ sơ hoàn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XK, NK không thực hiện thanh toán qua NHTM, tổ chức tín dụng khác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g) Hồ sơ hoàn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XK, NK thuộc diện phải kiểm tra trước 
hoàn thuế theo quy định của Chính phủ. 

3. Hồ sơ thuộc diện hoàn thuế trước là hồ sơ của người nộp thuế không thuộc trường hợp 
quy định tại khoản 2 Điều này. 

4.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ịnh chi tiết Điều này.”. 

26. Bổ sung quy định về địa điểm kiểm tra hồ sơ hoàn thuế (Điều 74) 
Luật QLT số 38/2019/QH14 bổ sung quy định mới nhằm xác định cách thức thực hiện 

công tác xử lý hồ sơ hoàn thuế tương ứng với việc phân loại hồ sơ hoàn thuế. Cụ thể: 

“Điều 74. Địa điểm kiểm tra hồ sơ hoàn thuế 
1. Hồ sơ thuộc diện hoàn thuế trước được thực hiện kiểm tra tại trụ sở của CQQ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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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ồ sơ thuộc diện kiểm tra trước hoàn thuế được thực hiện kiểm tra tại trụ sở của NNT 
hoặc trụ sở của cơ quan, tổ chức, cá nhân có liên quan.”. 

27. Thời hạn giải quyết hồ sơ hoàn thuế (Điều 75) 
Điều 60 Luật QLT hiện hành quy định:  

"2. Đối với hồ sơ thuộc diện hoàn thuế trước, kiểm tra sau thì chậm nhất là 6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ủ hồ sơ hoàn thuế, CQQLT phải quyết định hoàn thuế theo đề nghị 
của NNT; trường hợp không đáp ứng điều kiện hoàn thuế trước, kiểm tra sau thì thông báo bằng 
văn bản cho NNT về việc chuyển hồ sơ sang diện kiểm tra trước, hoàn thuế sau hoặc thông báo lý 
do không hoàn thuế. 

3. Thời hạn kiểm tra sau hoàn thuế đối với hồ sơ hoàn thuế trước, kiểm tra sau được quy 
định như sau:  

a) Việc kiểm tra sau hoàn thuế phải được thực hiện trong thời hạn 01 năm,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hoàn thuế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 Cơ sở kinh doanh (CSKD) kê khai lỗ hai 
năm liên tục hoặc có số lỗ vượt quá vốn chủ sở hữu; - CSKD được hoàn thuế từ hoạt động KD 
bất động sản; KD thương mại, dịch vụ; - CSKD thay đổi trụ sở từ hai lần trở lên trong vòng mười 
hai tháng,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hoàn thuế trở về trước;- CSKD có sự thay đổi bất thường giữa 
doanh thu tính thuế và số thuế được hoàn trong giai đoạn 12 tháng,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hoàn 
thuế trở về trước; 

b)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không thuộc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việc kiểm tra sau hoàn 
thuế được thực hiện theo nguyên tắc quản lý rủi ro trong thời hạn mười năm,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hoàn thuế. 

4. Đối với hồ sơ thuộc diện kiểm tra trước, hoàn thuế sau thì chậm nhất là 4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ủ hồ sơ hoàn thuế, CQQLT phải quyết định hoàn thuế hoặc thông báo bằng văn 
bản cho NNT lý do không hoàn thuế. 

5. Quá thời hạ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và khoản 4 Điều này, nếu việc chậm ra quyết định 
hoàn thuế do lỗi của CQQLT thì ngoài số tiền thuế phải hoàn, CQQLT còn phải trả tiền lãi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Luật QLT số 38/2019/QH14 bổ sung quy định về trả tiền lãi trường hợp việc chậm ban 
hành quyết định hoàn thuế do lỗi của CQQLT với nguồn tiền trả lãi được chi từ NSTW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SNN nhằm tăng cường trách nhiệm giải quyết hồ sơ hoàn thuế đối với 
CQT, công chức thuế và bảo đảm quyền lợi cho NNT. Bỏ quy định về thời hạn kiểm tra sau hoàn 
thuế đối với hồ sơ hoàn thuế trước và các quy định về kiểm tra sau hoàn thuế sẽ được thực hiện 
theo cơ chế quản lý rủi ro của CQT phù hợp với thực tiễn công tác quản lý thuế và lịch sử tuân 
thủ pháp luật của NNT. Cụ thể: 

“Điều 75. Thời hạn giải quyết hồ sơ hoàn thuế 
1. Đối với hồ sơ thuộc diện hoàn thuế trước, chậm nhất là 06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CQQLT có thông báo về việc chấp nhận hồ sơ và thời hạn giải quyết hồ sơ hoàn thuế, 
CQQLT phải quyết định hoàn thuế cho NNT hoặc thông báo chuyển hồ sơ của NNT sang kiểm 
tra trước hoàn thuế nếu thuộc trường hợp quy định tại khoản 2 Điều 73 của Luật này hoặc thông 
báo không hoàn thuế cho NNT nếu hồ sơ không đủ điều kiện hoàn thuế.  

Trường hợp thông tin khai trên hồ sơ hoàn thuế khác với thông tin quản lý của CQQLT 
thì CQQLT thông báo bằng văn bản để NNT giải trình, bổ sung thông tin. Thời gian giải trình, bổ 
sung thông tin không tính trong thời hạn giải quyết hồ sơ hoàn thuế. 

2. Đối với hồ sơ thuộc diện kiểm tra trước hoàn thuế, chậm nhất là 40 ngày kể từ ngày 
CQQLT có thông báo bằng văn bản về việc chấp nhận hồ sơ và thời hạn giải quyết hồ sơ hoàn 
thuế, CQQLT phải quyết định hoàn thuế cho NNT hoặc không hoàn thuế cho NNT nếu hồ sơ 
không đủ điều kiện hoàn thu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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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á thời hạn quy định tại khoản 1 và khoản 2 Điều này, nếu việc chậm ban hành quyết 
định hoàn thuế do lỗi của CQQLT thì ngoài số tiền thuế phải hoàn trả, CQQLT còn phải trả tiền 
lãi với mức 0,03%/ngày tính trên số tiền phải hoàn trả và số ngày chậm hoàn trả. Nguồn tiền trả 
lãi được chi từ ngân sách trung ương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về NSNN”. 

28. Bổ sung quy định về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hoàn thuế (Điều 76) 
Luật QLT số 38/2019/QH14 bổ sung quy định về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hoàn thuế tương 

ứng với từng trường hợp hoàn thuế bảo đảm minh bạch về thẩm quyền và tăng tính trách nhiệm 
của thủ trưởng CQT các cấp trong công tác giải quyết hồ sơ hoàn thuế. Cụ thể: 

“Điều 76. Thẩm quyền quyết định hoàn thuế 
1. Tổng cục trưởng Tổng cục Thuế, Cục trưởng Cục Thuế tỉnh,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quyết định việc hoàn thuế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hoàn thuế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về thuế. 

2. Thủ trưởng CQT nơi tiếp nhận hồ sơ hoàn thuế nộp thừa quyết định việc hoàn thuế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hoàn trả tiền nộp thừa theo quy định của Luật này. 

3. Tổng cục trưởng Tổng cục Hải quan, Cục trưởng Cục Hải quan, Chi cục trưởng Chi 
cục Hải quan nơi phát sinh số tiền thuế được hoàn quyết định việc hoàn thuế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hoàn thuế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về thuế. 

4.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ịnh trình tự, thủ tục hoàn thuế.”. 

29. Bổ sung quy định về việc thanh tra, kiểm tra sau hoàn thuế (Điều 77) 
Luật QLT số 38/2019/QH14 bổ sung quy định mới về thanh tra, kiểm tra sau hoàn thuế 

theo phương thức quản lý rủi ro. Trình tự, thủ tục thanh tra, kiểm tra hoàn thuế được thực hiện 
thống nhất theo các trường hợp thanh tra, kiểm tra được quy định tại pháp luật quản lý thuế và 
pháp luật thanh tra bảo đảm tính thống nhất trong cách thức kiểm soát tính tuân thủ của NNT 
thông qua công tác thanh tra, kiểm tra thuế. Cụ thể: 

“Điều 77. Thanh tra, kiểm tra sau hoàn thuế 
1. CQQLT thực hiện thanh tra, kiểm tra đối với hồ sơ thuộc diện hoàn thuế trước theo 

nguyên tắc rủi ro trong quản lý thuế và trong thời hạn 05 năm kể từ ngày ban hành quyết định 
hoàn thuế. 

2. Thủ tục, thẩm quyền, trách nhiệm thanh tra, kiểm tra của cơ quan quản lý thuế đối với 
hồ sơ hoàn thuế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ịnh của Luật này và Luật Thanh tra.”. 

III, Giao dịch liên kết, cơ chế thỏa thuận trước về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ính 
thuế, thương mại điện tử. 

1. Quản lý thuế liên quan đến giao dịch liên kết 
Bổ sung quy định vào Luật QLT tạo nền tảng pháp lý QLT đối với các giao dịch liên kết 

nhằm tăng cường hiệu lực, hiệu quả công tác QLT các DN có quan hệ liên kết qua đó ngăng 
ngừa, hạn chế các hành vi chuyển lợi nhuận, trành thuế, làm xói mòn cơ sở thuế.  

2. Cơ chế thỏa thuận trước về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ính thuế  
Tại Luật QLT số 38/2019/QH14, nội dung quy định liên quan đến cơ chế thỏa thuận trước 

về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ính thuế đã được quy định cụ thể hơn so với Luật QLT trước đây, 
cụ thể: 

2.1. Về cơ sở dữ liệu sử dụng cho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ính thuế: Trước đây, tại Luật 
QLT chưa có định nghĩa về cơ sở dữ liệu thương mại. Do vậy, mặc dù các văn bản hướng dẫn thi 
hành Luật có đề cập đến việc sử dụng cơ sở dữ liệu này trong việc xác định giá giao dịch giữa các 
bên liên kết, trong APA nhưng cơ sở pháp lý còn chưa cao. (Trước khi Luật QLT s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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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019/QH14 được ban hành chỉ có quy định về cơ sở dữ liệu sử dụng trong kê khai, xác định, 
quản lý giá giao dịch liên kết tại Nghị định số 20/2017/NĐ-CP ngày 24/02/2017, trong đó cơ sở 
dữ liệu thương mại là một nguồn dữ liệu được sử dụng). 

Khi Luật QLT số 38/2019/QH14 ban hành đã quy định về cơ sở dữ liệu thương mại được 
định nghĩa cụ thể, được NNT cung cấp cho CQQLT để sử dụng trong công tác quản lý thuế, cụ 
thể trong cơ chế thỏa thuận trước về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ính thuế. Bên cạnh đó, Luật cũng 
đưa ra yêu cầu chặt chẽ hơn đối với việc sử dụng cơ sở dữ liệu thương mại cần có sự kiểm chứng 
bảo đảm tính pháp lý.  

2.2. Về thẩm quyền phê duyệt cơ chế thỏa thuận trước về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ính 
thuế: Tại Luật QLT trước đây chưa quy định cụ thể về thẩm quyền phê duyệt APA mà giao 
Chính phủ quy định cụ thể. Hiện nay, thẩm quyền của các cơ quan liên quan trong việc giải quyết 
hồ sơ APA được quy định tại Điều 6 Thông tư số 201/2013/TT-BTC. Tại Luật QLT mới, nội 
dung này được đưa ngay vào nguyên tắc khai thuế đối với cơ chế APA, thẩm quyền phê duyệt 
APA, cụ thể: 

- APA đơn phương: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phê duyệt trước khi thực hiện. 

- APA song phương/ đa phương: thực hiện như điều ước quốc tế, thỏa thuận quốc tế. Theo 
đó, các nội dung thỏa thuận thuộc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cấp nào thì cấp đó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hỏa thuận APA về thuế TNDN của Người nộp thuế thực hiện theo Luật Thuế TNDN và 
các Nghị định hướng dẫn, theo đó cần có sự phê duyệt của Chính phủ, Quốc hội). 

Như vậy, hiện nay các điều kiện áp dụng cơ chế APA đã được quy định rõ ràng, cụ thể 
hơn trong Luật QLT mới. Theo đó, CQQLT cần tuân thủ và rà soát chặt chẽ các điều kiện này để 
đảm bảo việc thực hiện cơ chế APA theo đúng thẩm quyền, quy định. 

 3. Quản lý thuế đối với thương mại điện tử. 
Luật QLT số 38/2019/QH14 đã bổ sung quy định liên quan đến quản lý thuế đối với hoạt 

động thương mại điện tử (TMĐT) như: Đối với hoạt động KD TMĐT, KD dựa trên nền tảng số 
và các dịch vụ khác được thực hiện bởi nhà cung cấp ở nước ngoài không có cơ sở thường trú tại 
VN thì nhà cung cấp ở nước ngoài có nghĩa vụ trực tiếp hoặc ủy quyền thực hiện ĐKT, khai thuế, 
nộp thuế tại VN. Một số công việc cần triển khai thực hiện, cụ thể: 

- Để quản lý việc thu thuế đối với hoạt động KD TMĐT, cần có giải pháp về công nghệ 
thông tin một cách tổng thể, phù hợp với đối tượng quản lý mới, phức tạp và đặc thù của loại hình 
KD TMĐT. Ngoài việc tiếp tục phát triển ứng dụng theo các công nghệ truyền thống như trước 
kia, cần nghiên cứu đưa những thành tựu tiên tiến, vượt trội của thế hệ thống công nghệ 4.0 đang 
là xu thế phát triển lớn mạnh trên thế giới vào hỗ trợ công tác QLT, nhất là trong các nghiệp vụ 
phát hiện, cảnh báo, giám sát và đôn đốc đối tượng nộp thuế KD trong lĩnh vực TMĐT. 

- Mở rộng khái niệm, định nghĩa chính sách thuế (cơ sở thường trú) theo Luật và Hiệp 
định mới để bổ sung đối tượng KD thương mại xuyên biên giới vào diện chịu thuế.  

- Cần có sự kết hợp chặt chẽ của các Bộ, ngành khác để có được thông tin đầy đủ trong 
việc quản lý đối tượng KD TMĐT và quản lý khai báo, thu, nộp thuế. 

- Bộ Tài chính (Tổng cục Thuế) sẽ xây dựng quy trình đăng ký thuế đơn giản (mở trên 
website của Tổng cục Thuế hệ thống ứng dụng để hướng dẫn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có hoạt 
động kinh doanh trên mạng phát sinh thu nhập tại Việt Nam được thực hiện đăng ký thuế để được 
cấp mã số thuế và kê khai, nộp thuế qua mạng);  

IV. Công tác thanh tra, kiểm tra. 
1. Các trường hợp và căn cứ ấn định thuế 
- Bổ sung thêm các trường hợp ấn định thuế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NT không chấp hành 

các quyết quyết định thanh tra thuế, kiểm tra thuế theo quy định;Mua, trao đổi hàng hóa sử dụ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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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Đ không hợp pháp, sử dụng không hợp pháp HĐ mà hàng hóa là có thật theo xác định của cơ 
quan có thẩm quyền và đã được kê khai doanh thu tính thuế; 

Thực hiện các giao dịch không đúng với bản chất kinh tế, không đúng thực tế phát sinh 
nhằm mục đích giảm nghĩa vụ thuế của NNT; 

Không tuân thủ quy định về nghĩa vụ kê khai, xác định giá giao dịch liên kết hoặc không 
cung cấp thông tin theo quy định về quản lý thuế đối với DN có phát sinh giao dịch liên kết. 

- Căn cứ ấn định thuế bổ sung thêm một số căn cứ mới: cơ sở dữ liệu thương mại,  

2. Quyền nghĩa vụ của cơ quan kiểm toán, thanh tra 
Việc quy định rõ trách nhiệm của các cơ quan, kiểm toán để phân định trách nhiệm của 

các cơ quan liên quan trong công tác thanh tra NNT, đảm bảo quyền lợi của NNT. 

V. Công tác QLT đối với hộ, cá nhân. 
1. Quy định về Hội đồng tư vấn thuế xã phường, thị trấn 

“Điều 28. Hội đồng tư vấn thuế xã, phường, thị trấn. 
1. Chủ tịch UBND cấp huyện căn cứ số lượng, quy mô KD của các hộ KD, cá nhân KD trên 

địa bàn để quyết định thành lập Hội đồng tư vấn thuế xã, phường, thị trấn theo đề nghị của Chi 
cục trưởng Chi cục Thuế, Chi cục trưởng Chi cục Thuế khu vực. 

2. Hội đồng tư vấn thuế xã, phường, thị trấn có nhiệm vụ tư vấn cho CQT về doanh thu, 
mức thuế của các hộ KD, cá nhân KD nộp thuế theo phương pháp khoán trên địa bàn và phối 
hợp với CQT đôn đốc các hộ KD, cá nhân KD thực hiện nghĩa vụ thuế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3. Kinh phí hoạt động của Hội đồng tư vấn thuế xã, phường, thị trấn do CQT chi từ nguồn 
NSNN cấp cho ngành thuế. 

 4.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ịnh về hoạt động, quyền hạn, trách nhiệm của Hội đồng tư 
vấn thuế xã, phường, thị trấn.” 

- Luật QLT số 38/2019/QH14 quy định Chủ tịch UBND cấp huyện căn cứ số lượng, quy 
mô KD của các hộ KD, cá nhân KD trên địa bàn để quyết định thành lập Hội đồng tư vấn thuế xã 
phường thị trấn và quy định về kinh phí hoạt động của HĐTVT xã, phường, thị trấn. 

Hội đồng tư vấn thuế xã, phường, thị trấn đóng vai trò quan trọng trong công tác quản lý thuế 
HKD tại địa bàn - với vai trò tham vấn ý kiến cho CQT trong việc xác định doanh thu, mức thuế 
khoán và mức miễn, giảm thuế của hộ KD trên địa bàn đảm bảo sát thực tế, công bằng, khách 
quan, bảo vệ quyền lợi cho các hộ KD. Tuy nhiên, để phù hợp với tình hình thực tế tại một số địa 
bàn có số lượng hộ KD không nhiều, nếu phải thành lập một HĐTVT với đầy đủ các đại diện của 
UBND, Mặt trận Tổ quốc, Công an, Hội đồng nhân dân, Hộ KD thì không cần thiết, do đó, tại Luật 
mới đã bổ sung quy định giao Chủ tịch UBND căn cứ tình hình thực tế của địa phương để quyết 
định có thành lập hay không thành lập HĐTVT. 

2. Quy định về thời hạn nộp hồ sơ quyết toàn thuế TNCN đối với cá nhân trực tiếp quyết 
toán thuế. 

“Điều 44. Thời hạn nộp hồ sơ khai thuế… 
2. Thời hạn nộp hồ sơ khai thuế đối với loại thuế có kỳ tính thuế theo năm được quy định 

như sau: 
b) Chậm nhất là ngày cuối cùng của tháng thứ 4 kể từ ngày kết thúc năm dương lịch đối 

với hồ sơ quyết toán thuế thu nhập cá nhân của cá nhân trực tiếp quyết toán thu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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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ại khoản 2 Điều 44 Luật sửa đổi Luật QLT số 38/2019/QH14 quy định lùi thời hạn nộp 
hồ sơ quyết toán thuế TNCN đối với cá nhân trực tiếp quyết toán thuế chậm nhất là ngày cuối 
cùng của tháng thứ 4 kể từ ngày kết thúc năm dương lịch. 

 Theo quy định hiện hành thì thời hạn nộp hồ sơ quyết toán thuế của cá nhân trùng với thời 
hạn quyết toán thuế TNCN của DN, do đó, CQT thường là chưa có đủ cơ sở dữ liệu của tổ chức 
chi trả để tra cứu khi xử lý hồ sơ quyết toán thuế của cá nhân, đặc biệt là các hồ sơ hoàn thuế. Do 
đó Luật mới đã quy định thời hạn quyết toán của cá nhân chậm hơn 1 tháng so với thời hạn quyết 
toán thuế TNCN của DN. 

3. Quy định về hộ KD, cá nhân KD có quy mô về doanh thu, lao động đáp ứng từ mức 
cao nhất về tiêu chí của DN siêu nhỏ 

“ Điều 51. Xác định mức thuế đối với hộ KD, cá nhân KD nộp thuế theo phương pháp 
khoán thuế…. 

5. Hộ KD, cá nhân KD có quy mô về doanh thu, lao động đáp ứng từ mức cao nhất về tiêu 
chí của DN siêu nhỏ theo quy định pháp luật về hỗ trợ DN nhỏ và vừa phải thực hiện chế độ kế 
toán và nộp thuế theo phương pháp kê khai. 

Tại khoản 5 Điều 51 Luật QLT số 38/2019/QH14 quy định Hộ KD, cá nhân KD có quy 
mô về doanh thu, lao động đáp ứng từ mức cao nhất về tiêu chí của DN siêu nhỏ theo quy định 
pháp luật về hỗ trợ DN nhỏ và vừa phải thực hiện chế độ kế toán và nộp thuế theo phương pháp 
kê khai. 

Theo số liệu QLT  những năm qua thì số hộ KD có quy mô lớn chiếm khoảng 7% số hộ 
KD thuộc diện QLT, nhiều hộ KD sử dụng HĐ thường xuyên có doanh thu lên đến vài trăm tỷ 
đồng/năm, nhiều hộ KD hoạt động trong các lĩnh vực đặc thù không phù hợp với mô hình hộ 
khoán như: KD hóa chất; vật tư và thiết bị y tế; máy móc thiết bị xây dựng; vật liệu xây dựng có 
nguồn gốc tài nguyên khoáng sản... Ngoài ra, Hộ KD hiện nay ngoài việc KD theo hình thức 
truyền thống thì cũng đã có nhiều hộ KD áp dụng các hình thức mới như: hợp tác KD với tổ 
chức, KD vận tải, KD bất động sản nghỉ dưỡng, KD thương mại điện tử (qua mạng xã hội và các 
sàn giao dịch điện tử). Do đó cần thiết phải phân loại hộ KD, cá nhân KD có quy mô lớn đáp ứng 
từ mức cao nhất về tiêu chí của DN siêu nhỏ theo quy định pháp luật nhằm áp dụng hình thức 
QLT phù hợp như: áp dụng chế độ kế toán đơn giản tương ứng với DN nhỏ, siêu nhỏ; áp dụng 
chế độ HĐ điện tử, khai thuế điện tử, nộp thuế điện tử; từ đó hạn chế tối đa sự lợi dụng mô hình 
hộ khoán nhằm múc đích trốn thuế, tạo khuôn khổ pháp lý về thuế thúc đẩy hộ KD quy mô lớn 
chuyển đổi thành DN.  

4. Quy định miễn thuế đối với cá nhân có số tiền thuế phát sinh phải nộp hằng năm 
sau quyết toán thuế thu nhập cá nhân từ tiền lương, tiền công từ 50.000 đồng trở xuống. 

Điều 79. Miễn thuế, giả  thuế. 
1. Miễn thuế, giảm thuế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về thuế và khoản 2 Điều 

này.  
2. Miễn thuế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b) Cá nhân có số tiền thuế phát sinh phải nộp hằng năm sau quyết toán thuế thu nhập cá 

nhân từ tiền lương, tiền công từ 50.000 đồng trở xuống. 
Tại điểm b, khoản 2 Điều 79 Luật sửa đổi Luật QLT số 38/2019/QH14 quy định miễn thuế 

đối với Cá nhân có số tiền thuế phát sinh phải nộp hằng năm sau quyết toán thuế thu nhập cá 
nhân từ tiền lương, tiền công từ 50.000 đồng trở xuống. 

 Theo quy định trước đây thì cá nhân có số thuế phải nộp thêm sau quyết toán dù là 
rất nhỏ cũng phải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quyết toán với CQT. Đồng thời đối với CQT cũng 
phải thực hiện đầy đủ các thủ tục hành chính theo quy định mà không phân biệt mức thuế lớn hay 
mức thuế nhỏ. Do đó, để tạo điều kiện thuận lợi cho NNT, cải cách TTHC, giảm áp lực cho C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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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ng việc xử lý hồ sơ quyết toán thuế TNCN mà không ảnh hưởng đến số thu ngân sách thì tại 
Luật mới đã quy định trường hợp có số thuế phải nộp thêm sau quyết toán từ 50.000 đồng trở 
xuống thì không bắt buộc phải quyết toán thuế. 

5. Quy định về không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thuế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Điều 141. Hành vi vi phạm thủ tục thuế 
2. Không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ề QLT đối với hành vi vi phạm thủ tục thuế trong các 

trường hợp: a) NNT được gia hạn nộp hồ sơ khai thuế; b) Cá nhân trực tiếp quyết toán thuế 
TNCN chậm nộp hồ sơ quyết toán thuế TNCN mà có phát sinh số tiền thuế được hoàn; c) Hộ KD, 
cá nhân KD đã bị ấn định thuế theo quy định tại Điều 51 của Luật này.” 

- Về việc không xử phạt đối với cá nhân chậm nộp hồ sơ quyết toán: Tại điểm b, khoản 2 
Điều 141 Luật sửa đổi Luật QLT số 38/2019/QH14 quy định không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LT đối với cá nhân trực tiếp quyết toán thuế TNCN chậm nộp hồ sơ quyết toán thuế TNCN 
mà có phát sinh số tiền thuế được hoàn. 

Việc không xử phạt cá nhân chậm nộp hồ sơ quyết toán thuế nếu phát sinh số thuế được 
hoàn đã được áp dụng từ năm 2009 theo hướng dẫn của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này đã được luật 
hóa tại Luật QLT mới nhằm đảm bảo cơ sở pháp lý, tạo điều kiện thuận lợi cho cá nhân khi thực 
hiện quyết toán thuế TNCN. 

- Về việc không xử phạt hành chính đối với hộ KD, cá nhân KD nộp thuế theo doanh thu, 
mức thuế ấn định của CQT: 

Tại điểm c, khoản 2 Điều 141 Luật sửa đổi Luật QLT số 38/2019/QH14 quy định không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LT đối với hộ KD, cá nhân KD nộp thuế theo doanh thu, mức thuế 
ấn định của CQT. 

Hộ KD, cá nhân KD  nộp thuế theo phương pháp khoán không phải là đối tượng tự khai, tự 
nộp. Do đó, việc hộ KD, cá nhân KD nộp thuế theo mức ấn định của CQT từ đầu năm không bị 
xác định là hành vi vi phạm nên không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khai thuế. 

VI. Tổ chức dịch vụ làm thủ tục về thuế (Đại lý thuế). 
1. Về tổ chức kinh doanh dịch vụ làm thủ tục về thuế. 
Tai Điều 101 Luật QLT số 38/QH 14 đã có quy định Tổ chức kinh doanh dịch vụ làm thủ 

tục về thuế (ĐLT) là DN được thành lập và hoạt độ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DN, thực 
hiện các dịch vụ theo thỏa thuận với NNT. Trường hợp DN đủ điều kiện ĐLT thì thực hiện đăng 
ký với Cục Thuế để được cấp giấy xác nhận đủ điều kiện ĐLT. 

2. Về điều kiện cấp giấy xác nhận đủ điều kiện ĐLT. 
Tai Điều 102 Luật QLT số 38/QH 14 đã quy định: Là DN đã được thành lập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có ít nhất 2 người được cấp chứng chỉ hành nghề dịch vụ làm thủ tục về thuế 
(CCHNDV), làm việc toàn thời gian tại DN. 

3. Quy định về hồ sơ để được cấp giấy xác nhận đủ điều kiện ĐLT.  
Tại Điều 103 Luật QLT quy định Hồ sơ đề nghị cấp giấy xác nhận đủ điều kiện ĐLT thuế 

bao gồm:  

- Đơn đề nghị cấp giấy xác nhận đủ điều kiện ĐLT;  

- Bản chụp CCHNDV của các cá nhân làm việc tại DN;  

- Bản sao hợp đồng lao động giữa DN với các cá nhân có CCHNDV. 

Cục Thuế thực hiện cấp giấy xác nhận đủ điều kiện ĐLT cho DN trong thời hạn 5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ủ hồ sơ hợp lệ, trường hợp từ chối cấp thì phải trả lời bằng văn bản và nêu 
rõ lý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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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ở rộng phạm vi cung cấp dịch vụ của các Doanh nghiệp ĐTL  
Tại Điều 104 Luật QLT quy định dịch vụ do ĐLT cung cấp cho NNT theo hợp đồng bao 

gồm:  

- Thủ tục đăng ký thuế, khai thuế, nộp thuế, quyết toán thuế, lập hồ sơ đề nghị miễn thuế, 
giảm thuế, hoàn thuế và các thủ tục về thuế khác thay NNT;  

- Dịch vụ tư vấn thuế; 

- Dịch vụ kế toán cho DN siêu nhỏ. Tuy nhiên, để được thực hiện nhiệm vụ này các 
ĐLTphải  có ít nhất một người có chứng chỉ kế toán viên. 

Ngoài ra, Luật cũng quy định quyền và nghĩa vụ của ĐLT như: 

- Thực hiện các dịch vụ với NNT theo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 Tuân thủ quy định của Luật QLT, pháp luật về thuế và quy định khác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trong hoạt động hành nghề dịch vụ làm thủ tục về thuế; 

-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và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NNT về nội dung dịch vụ đã 
cung cấp. 

5. Tại Điều 105 Luật QLT quy định về việc cấp Chứng chỉ hành nghề dịch vụ làm thủ 
tục về thuế cho đối tượng được cấp CCHN; đối tượng không được làm nhân viên ĐLT. 

Người được cấp CCHNDV phải có các tiêu chuẩn sau:  

- Có năng lực hành vi dân sự đầy đủ;  Có trình độ từ đại học trở lên thuộc chuyên ngành 
kinh tế, tài chính, kế toán, kiểm toán hoặc chuyên ngành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Có thời gian công tác thực tế về tài chính, kế toán, kiểm toán, thuế từ 36 tháng trở lên 
sau khi tốt nghiệp đại học; Đạt kết quả kỳ thi lấy CCHNDV.  

Để tạo điều kiện cho người làm trong lĩnh vực kế toán, kiểm toán cũng có thể hành nghề 
ĐLT, Luật QLT lần này đã quy định Người có chứng chỉ kiểm toán viên hoặc chứng chỉ kế toán 
viên do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ấp theo quy định thì được cấp CCHNDV mà không phải tham 
gia kỳ thi lấy CCHNDV. 

Nhằm mục tiêu nâng cao trình độ của đội ngũ nhân viên ĐLT, từ đó có thể nâng cao chất 
lượng dịch vụ của các ĐLT, Luật cũng đã quy định việc phải cập nhật kiến thức cho nhân viên 
ĐLT. Theo đó, người có CCHNDV muốn được làm việc tại ĐLT thì phải tham gia đầy đủ 
chương trình cập nhật kiến thức. 

Ngoài ra, Luật QLT đã quy định rất chi tiết về đối tượng không được làm nhân viên ĐLT, 
đó là:  

- Cán bộ, công chức, viên chức; sĩ quan, hạ sĩ quan, quân nhân chuyên nghiệp, công nhân 
quốc phòng, viên chức quốc phòng; sĩ quan, hạ sĩ quan, công nhân công an;  

- Người đang bị cấm hành nghề dịch vụ làm thủ tục về thuế, kế toán, kiểm toán theo bản án, 
quyết định của Tòa án đã có hiệu lực pháp luật; người đang bị truy cứu trách nhiệm hình sự;  

- Người đã bị kết án về một trong các tội xâm phạm trật tự quản lý kinh tế liên quan đến 
thuế, tài chính, kế toán mà chưa được xóa án tích; người đang bị áp dụng biện pháp xử lý hành 
chính giáo dục tại xã, phường, thị trấn, đưa vào cơ sở giáo dục bắt buộc, đưa vào cơ sở cai nghiện 
bắt buộc;  

- Người bị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uản lý thuế, về kế toán, kiểm toán mà chưa hết 
thời hạn 6 tháng kể từ ngày chấp hành xong quyết định xử phạt trong trường hợp bị phạt cảnh cáo 
hoặc chưa hết thời hạn 1 năm kể từ ngày chấp hành xong quyết định xử phạt bằng hình thức khác. 

VII. Công tác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LT 
1. Nguyên tắc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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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ổ sung quy định nguyên tắc hành vi vi phạm hành chính về sử dụng hóa đơn (sử dụng 
HĐ không hợp pháp, sử dụng không hợp pháp HĐ hoặc sử dụng HĐ không đúng quy định) dẫn 
đến thiếu thuế, trốn thuế thì không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HĐ mà bị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LT. 

+ Luật hóa nguyên tắc trường hợp NNT bị ấn định thuế theo quy định thì tùy theo tính 
chất, mức độ của hành vi vi phạm có thể bị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LT. 

- Về biên bản vi phạm hành chính: bổ sung quy định Thông báo tiếp nhận hồ sơ ĐKT, hồ 
sơ khai thuế, hồ sơ quyết toán thuế bằng phương thức điện tử xác định rõ hành vi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LT của NNT được xác định là biên bản vi phạm hành chính làm căn cứ ban hành 
quyết định xử phạt. 

2. Miễn tiền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LT. 
- Về miễn tiền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bổ sung quy định miễn tiền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LT cho NNT (bao gồm cả cá nhân và tổ chức) bị thiệt hại do gặp thiên tai, thảm họa, 
dịch bệnh, hỏa hoạn, tai nạn bất ngờ; các trường hợp bất khả kháng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 Về các trường hợp không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bổ sung các trường hợp không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 Không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LT đối với hành vi vi phạm thủ tục thuế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NNT được gia hạn nộp hồ sơ khai thuế; cá nhân trực tiếp quyết toán thuế 
TNCN chậm nộp hồ sơ quyết toán thuế TNCN mà có phát sinh số tiền thuế được hoàn; hộ KD, cá 
nhân KD đã bị ấn định thuế theo phương pháp khoán thuế. 

+ Không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thuế trong trường hợp NNT khai sai dẫn đến làm 
thiếu số tiền thuế phải nộp hoặc tăng số tiền thuế được miễn, giảm, hoàn nếu đã khai bổ sung hồ 
sơ khai thuế và tự giác khắc phục hậu quả bằng cách nộp đủ số tiền thuế phải nộp trước thời điểm 
CQT công bố quyết định kiểm tra thuế, thanh tra thuế tại trụ sở của NNT hoặc trước thời điểm 
CQT phát hiện không qua thanh tra, kiểm tra tại trụ sở của NNT hoặc trước khi cơ quan có thẩm 
quyền phát hiện. 

+ Không bị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thuế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do NNT thực hiện 
theo văn bản hướng dẫn và quyết định xử lý của CQT,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liên 
quan đến nội dung xác định nghĩa vụ thuế của NNT. 

Hành vi vi phạm. 
+ Bổ sung một số hành vi sau: 

 Xử phạt về hành vi khai sai dẫn đến thiếu thuế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NT đã lập hồ sơ xác 
định giá thị trường hoặc đã lập tờ khai giao dịch liên kết nhưng CQQLT, cơ quan có thẩm quyền 
khi thanh tra, kiểm tra kết luận số liệu thanh tra, kiểm tra khác với số liệu đã khai của NNT dẫn 
đến thiếu số tiền thuế phải nộp hoặc tăng số tiền thuế được miễn, giảm, hoàn. 

 Xử phạt về hành vi trốn thuế đối với hành vi sử dụng chứng từ, tài liệu không phản ánh 
đúng bản chất giao dịch hoặc giá trị giao dịch thực tế để xác định sai số tiền thuế phải nộp, số tiền 
thuế được miễn, số tiền thuế được giảm, số tiền thuế được hoàn, số tiền thuế không phải nộp. 

+ Luật hóa quy định xử phạt về hành vi khai sai dẫn đến thiếu thuế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sử 
dụng HĐ không hợp pháp thuộc lỗi của người bán. 

- Về mức phạt tiền đối với hành vi trốn thuế: bổ sung quy định mức phạt tiền tối đa 
đối với hành vi hành vi trốn thuế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QLT (không phân biệt tổ chức 
hay cá nhân vi phạm). 

VII. Quản lý nợ thu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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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y định về không tính tiền chậm nộp đối với NNT cung ứng HHDV được thanh 
toán bằng nguồn vốn NSNN 

Điểm a khoản 5 Điều 59 Luật QLT số 38/2019/QH14: “5. Không tính tiền chậm nộp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NNT cung ứng HHDV được thanh toán bằng nguồn vốn 
NSNNc, bao gồm cả nhà thầu phụ được quy định trong hợp đồng ký với chủ đầu tư và được chủ 
đầu tư trực tiếp thanh toán nhưng chưa được thanh toán thì không phải nộp tiền chậm nộp. Số 
tiền nợ thuế không tính chậm nộp là tổng số tiền thuế còn nợ NSNN của NNT nhưng không vượt 
quá số tiền NSNN chưa thanh toán;” 

Luật QLT số 38/2019/QH14 quy định rõ đối tượng được xem xét không tính tiền chậm 
nộp bao gồm cả nhà thầu phụ được quy định trong hợp đồng ký với chủ đầu tư và được chủ đầu 
tư trực tiếp thanh toán. Về số tiền thuế nợ là tổng số tiền thuế còn nợ NSNN của NNT nhưng 
không vượt quá số tiền NSNN chưa thanh toán. 

Từ ngày 01/01/2015,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Luật QLT số 71/2014/QH13 có hiệu lực thì có 
quy định về việc trường hợp NNT cung ứng hàng hoá, dịch vụ được thanh toán bằng nguồn vốn 
NSNN nhưng chưa được thanh toán nên không nộp kịp thời các khoản thuế dẫn đến nợ thuế thì 
không phải nộp tiền chậm nộp tính trên số tiền thuế còn nợ. Tuy nhiên, nội dung này chưa quy 
định rõ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hà thầu phụ được giao thực hiện một phần hợp đồng cung ứng HHDV 
được thanh toán bằng nguồn vốn NSNN. 

2. Quy định về hoàn thành nghĩa vụ nộp thuế đối với NNT là cơ sở KD có chi nhánh, 
đơn vị trực thuộc chấm dứt hoạt động mà vẫn còn nợ thuế  

Khoản 5 Điều 67 Luật QLT số 38/2019/QH14: “5. NNT có chi nhánh, đơn vị phụ thuộc 
chấm dứt hoạt động mà vẫn còn nợ thuế và các khoản thu khác thuộc NSNN thì có trách nhiệm 
kế thừa các khoản nợ của chi nhánh, đơn vị phụ thuộc.” 

Đây là nội dung mới của  Luật QLT số 38/2019/QH14, quy định NNT có chi nhánh, đơn 
vị phụ thuộc, nếu chi nhánh, đơn vị phụ thuộc chấm dứt hoạt động mà vẫn còn nợ thuế thì NNT 
có trách nhiệm kế thừa các khoản nợ của chi nhánh, đơn vị phụ thuộc. 

Khoản 4 Điều 206 Luật Doanh nghiệp số 68/2014/QH13 quy định: “DN có chi nhánh đã 
chấm dứt hoạt động chịu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các hợp đồng, thanh toán các khoản nợ, gồm cả 
nợ thuế của chi nhánh và tiếp tục sử dụng lao động hoặc giải quyết đủ quyền lợi hợp pháp cho 
người lao động đã làm việc tại chi nhánh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Để phù hợp với Luật Doanh nghiệp và quản lý chặt chẽ các khoản nợ đọng thuế, bảo đảm huy 
động kịp thời nguồn thu thuế vào NSNN, tránh thất thu NSNN, Luật QLT số 38/2019/QH14 đã quy 
định “NNT có chi nhánh, đơn vị phụ thuộc chấm dứt hoạt động mà vẫn còn nợ thuế và các khoản 
thu khác thuộc NSNN thì có trách nhiệm kế thừa các khoản nợ của chi nhánh, đơn vị phụ thuộc”. 

3. Quy định về việc kế thừa nghĩa vụ nộp thuế của cá nhân là người đã chết, người 
mất năng lực hành vi dân sự hoặc người mất tích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dân sự 

Khoản 3 Điều 69 Luật QLT số 38/2019/QH14: “3. Trường hợp Tòa án ra quyết định hủy 
bỏ quyết định tuyên bố một người là đã chết, mất tích hoặc mất năng lực hành vi dân sự thì số nợ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đã xóa theo quy định tại Điều 85 của Luật này được phục hồi 
lại, nhưng không bị tính tiền chậm nộp cho thời gian bị tuyên bố là đã chết, mất tích hoặc mất 
năng lực hành vi dân sự.” 

Đây là nội dung mới của  Luật QLT số 38/2019/QH14. 

Nhằm  tránh lợi dụng việc xóa nợ thuế gây thất thu NSNN,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cá nhân bị 
Tòa án tuyên bố là đã chết, mất năng lực hành vi dân sự đã được xóa nợ thuế, khi Tòa án ra quyết 
định hủy bỏ quyết định tuyên bố một người là đã chết, mất tích hoặc mất năng lực hành vi dân sự 
thì số nợ tiền thuế đã được xóa được phục hồi lại và NNT phải nộp đủ vào NSNN. 

4. Quy định về xóa nợ đối với hợp tác xã bị tuyên bố phá sả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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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oản 1 Điều 85 Luật QLT số 38/2019/QH14: “1. DN, HTX bị tuyên bố phá sản đã 
thực hiện các khoản thanh toá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phá sản mà không còn tài sản 
để nộp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Luật QLT số 38/2019/QH14 bổ sung trường hợp HTX bị tuyên bố phá sản thuộc trường 
hợp được xóa nợ thuế.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số 212/QĐ-TTg ngày 20/02/2019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ban 
hành Kế hoạch và Đề cương tổng kết 15 năm thực hiện Nghị quyết số 13-NQ/TW ngày 
18/3/2002, Hội nghị lần thứ 5, 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Đảng khóa IX về tiếp tục đổi mới, 
phát triển, nâng cao hiệu quả kinh tế tập thể và Chỉ thị số 12/CT-TTg ngày 22/5/2018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về việc tiếp tục tăng cường triển khai thi hành Luật hợp tác xã năm 2012, đồng 
thời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tại Điều 2 Luật phá sản số 51/2014/QH13, Luật QLT số 
38/2019/QH14 đã bổ sung thêm trường hợp HTX phá sản cũng thuộc trường hợp được xóa nợ 
tiền thuế, tiền phạt, tiền chậm nộp. 

5. Quy định về xóa nợ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bị ảnh hưởng do thiên tai, thảm họa, 
dịch bệnh có phạm vi rộng 

Khoản 4 Điều 85 Luật QLT số 38/2019/QH14: “4.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bị ảnh hưởng do thiên tai, thảm họa, dịch bệnh có phạm vi rộng đã được xem 
xét miễn tiền chậm nộp theo quy định tại khoản 8 Điều 59 của Luật này và đã được gia hạn nộp 
thuế theo quy định tại điểm a khoản 1 Điều 62 của Luật này mà vẫn còn thiệt hại, không có khả 
năng phục hồi được SXKD và không có khả năng nộp tiền thuế, tiền chậm nộp, tiền phạt.”.Đây là 
nội dung mới của Luật QLT số 38/2019/QH14. 

Để tháo gỡ khó khăn cho NNT khi bị ảnh hưởng do thiên tai, thảm họa, dịch bệnh có 
phạm vi rộng, giúp NNT ổn định SXKD, có điều kiện để tiếp tục nộp thuế vào NSNN, Luật QLT 
số 38/2019/QH14 quy định xóa nợ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bị ảnh hưởng do thiên tai, thảm họa, 
dịch bệnh có phạm vi rộng đã được xem xét miễn tiền chậm nộp và đã được gia hạn nộp thuế 
theo mà vẫn còn thiệt hại, không có khả năng phục hồi được SXKD.  

6. Quy định về hoàn thành nghĩa vụ nộp thuế đối với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DN đang bị cưỡng chế thi hành quyết định hành chính thuế trước khi xuất cảnh 

Khoản 7 Điều 124 Luật QLT số 38/2019/QH14: “7. Cá nhân là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NNT phải hoàn thành nghĩa vụ nộp thuế của DN đang bị cưỡng chế thi hành quyết định 
hành chính về QLT trước khi xuất cảnh và có thể bị tạm hoãn xuất cảnh theo quy định của pháp 
luật về xuất cảnh, nhập cảnh.”. Đây là nội dung mới của Luật QLT số 38/2019/QH14. 

Để đảm bảo thu hồi được các khoản nợ thuế cho NSNN, tránh trường hợp nợ thuế rồi bỏ 
ra nước ngoài, Luật QLT số 38/2019/QH14 đã quy định cá nhân là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người nộp thuế phải hoàn thành nghĩa vụ nộp thuế của DN đang bị cưỡng chế trước khi xuất 
cảnh và có thể bị tạm hoãn xuất cảnh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xuất cảnh, nhập cảnh. 

7. Quy định về nguyên tắc áp dụng các biện pháp cưỡng chế 
Khoản 3 Điều 125 Luật QLT số 38/2019/QH14: “3. Việc áp dụng các biện pháp cưỡng 

chế thi hành quyết định hành chính về quản lý thuế được thực hiện như sau: a) Đối với các biện 
pháp cưỡng chế quy đị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c khoản 1 Điều này, căn cứ vào tình hình thực tế, 
CQQLT áp dụng biện pháp cưỡng chế phù hợp; b) Đối với các biện pháp cưỡng chế quy định tại 
các điểm d, đ, e và g khoản 1 Điều này, trường hợp không áp dụng được biện pháp cưỡng chế 
trước thì CQQLT chuyển sang áp dụng biện pháp cưỡng chế sau; c) Trường hợp quyết định 
cưỡng chế đối với một số biện pháp chưa hết hiệu lực nhưng không có hiệu quả mà CQQLT có 
đủ thông tin, điều kiện thì thực hiện áp dụng biện pháp cưỡng chế trước đó hoặc biện pháp 
cưỡng chế tiếp theo quy định tại khoản 1 Điều này. ” 

Luật QLT hiện hành quy định cơ quan thuế không áp dụng được biện pháp cưỡng ch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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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ước hoặc đã áp dụng nhưng không thu đủ tiền thuế nợ mới áp dụng biện pháp cưỡng chế sau. 

Luật QLT số 38/2019/QH14 quy định đối với 3 biện pháp cưỡng chế: trích tiền từ tài 
khoản, khấu trừ một phần tiền lương hoặc thu nhập, dừng làm thủ tục hải quan; CQT căn cứ vào 
tình hình thực tế để áp dụng biện pháp cưỡng chế phù hợp. Đối với biện pháp cưỡng chế: ngừng 
sử dụng hóa đơn, kê biên tài sản, thu từ bên thứ ba, thu hồi giấy phép; cơ quan thuế không áp 
dụng được biện pháp cưỡng chế trước thì chuyển sang áp dụng biện pháp cưỡng chế sau. Nếu 
biện pháp cưỡng chế chưa hết hiệu lực mà không có hiệu quả thì cơ quan thuế được áp dụng biện 
pháp cưỡng chế trước đó hoặc chuyển biện pháp cưỡng chế tiếp theo. 

Để tăng cường hiệu quả của việc áp dụng các biện pháp cưỡng chế, Luật QLT số 
38/2019/QH14 quy định đối với 3 biện pháp cưỡng chế: trích tiền từ tài khoản, khấu trừ một phần 
tiền lương hoặc thu nhập, dừng làm thủ tục hải quan; CQT căn cứ vào tình hình thực tế để áp 
dụng biện pháp cưỡng chế phù hợp. Đối với biện pháp cưỡng chế: ngừng sử dụng HĐ kê biên tài 
sản, thu từ bên thứ ba, thu hồi giấy phép; CQT không áp dụng được biện pháp cưỡng chế trước 
thì chuyển sang áp dụng biện pháp cưỡng chế sau. Nếu biện pháp cưỡng chế chưa hết hiệu lực mà 
không có hiệu quả thì CQT được áp dụng biện pháp cưỡng chế trước đó hoặc chuyển biện pháp 
cưỡng chế tiếp th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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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세 총국 

 

파트 A: 

2018년 9월부터 신규 발행되는 문서 목록 

 

1.  14 기 국회 관세관리법 38 호 No.38/2019/QH14(2019 년 6 월 13 일자) 

2. 정부 의정법 57 호 No.57/2019/NĐ-CP(2019 년 6 월 26 일자) 

 2019 년 ~ 2022 년까지 단계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실현을 

위해 정부의 특별 수출 우대 세율, 특별 수입 우대 세율 실행. 

3. 정부의 개정 보완된 의정법 14 호 No.14/2019/NĐ-CP(2019 년 2 월 1 일자), 의정법 

108 호 No.108/2015/ND-CP(2015 년 10 월 28 일자) 정부의 특별 소비세의 일부 

조항 시행에 대한 안내와 세부 내용과 개정법, 특별소비세 일부 조항의 보완. 

4. 정부 수상의 결정 공문 23 호, No.23/2019/QĐ-TTg(2019 년 6 월 27 일자) 

보세구역에서 수입 절차를 밟아야하는 물품명 발행. 

5.  재정부 장관 시행령 93 호, No.93/2018/TT-BTC(2018 년 10 월 5 일자) 

 베트남에서 면제 혹은 우대받던 대상인 이륜차와 자동차의 전매, 말소, 재수출, 임시 

수입 절차 규정, 재정부 장관 시행령 19 호, No.19/2014/TT-BTC(2014 년 2 월 

11 일자)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완. 

6.  재정부 장관의 시행령 7 호 No. 07/2019/TT-BTC (2019 년 2 월 15 일자) 재정부 

장관의 시행령 72 호 No. 72/2015/TT-BTC 의 시행령 개정 및 보완 기업의 수출입 

물품의 세관 절차, 세관 검사 및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우대 제도 적용을 규정. 

7.  재정부 장관의 시행령 9 호는 No.09/2019/TT-BTC(2019 년 2 월 15 일자)는 재정부 

장관 시행령 65 호 No.65/2017/TT-BTC 의 부속서의 개정 및 보완 내용, 재정부 

장관은 베트남 수출입 물품 목록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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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정부 장관의 시행령 22 호 No. 22/2019/TT-BTC (2019 년 4 월 16 일자) 재정부 

장관의 시행령 12 호 No.12/2015/TT-BTC (2015 년 1 월 30 일자)의 개정 및 보완 

세관 신고 증명서 발급 절차 세부 규정; 통관 대리점 코드 발급 및 취소, 세관 절차, 

제출, 승인 및 관세 업무 대행 절차. 

9.  재정부 장관의 시행령 56 호 No. 56/2019/TT-BTC(2019 년 8 월 23 일자), 재정부 

장관 시행령 49 호 No. 49/2015 /TT-BTC(2015 년 4 월 14 일자)의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하여 서신, 수출입 소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를 규정, 국제 특송 우편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수출, 수입 및 운송 물품에 대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키로 지정된 기업의 

우편 서비스와 재정부 장관 시행령 191 호 No.191/2015/TT-BTC(2015 년 11 월 

24 일자)의 수출입 물품, 국제 특송소포 발송에 대한 통관 절차 규정. 

10. 재정부 장관 시행령 60 호 No. 60/2019/TT-BTC(2015 년 3 월 25 일자)는 재정부 

장관의 시행령 39 호 39/2015/TT-BTC 수출입 품목의 통관비 규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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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세총국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새로운 관세법 정책 

 

2018 년 전국 기업체 협의회 회의 이후 재정부와 관세총국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 절차 개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  안정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방향으로 경제 통합 과정에 부합하는 수출세, 

수입세 정책과 관리 방식을 보다 전면적이며 지속적으로 개혁하여 국제 조약 및 

자유 무역 협정, 관세법, 수출세법, 수입세법 및 기타 관련법에 부합하는 건전한 

경제 환경을 조성한다.  

-  국제 무역의 발전에 부합하며 기업체의 통관 시간을 줄이고 사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부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공개적이며 투명한 방향으로 세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혁하여 수출입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그기에 관세총국은 재정부와 각 직권기관이 반포한 의정법, 

결정 및 시행령을 관세 체제에 완수하고 있다. 아래에 2018 년 9 월부터 현재까지 

관세법에 대한 몇가지 새로운 정책이 있다. 

1.  14 기 국회 관세 관리법 38 호 No. 38/2019/QH14(2019 년 6 월 13 일자) 관세 

관리법은 2019 년 6 월 13 일(2020 년 7 월 1 일부터 시효)에 국회에 통과되었으며,이 

법의 일부 새로이 규정된 관세 영역의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변경 범위 및 대상 (제 1조) 

14 기 국회 관세 관리법 38 호 No. 38/2019/QH14 는 국가의 모든 예산 수입원을 

포괄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 속하는 각종 관세을 관리하고 각 항의 기타 관세 

수입을 규정합니다.  

국가 예산 중 각 항의 기타 수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세무국이 관리하고 

징수하는 국가 예산에 속하는 각 항의 기타 관세 수입과 세무국이 관리하고 

3 
 



징수하지 않는 국가 예산에 속하는 각 항의 기타 관세 수입. 이 세수 목록은 

14 기 국회 관세 관리법 38 호 QLT No.38/2019/QH14 의 3 조 2 항 및 3 항에 

나와 있습니다. 

1.2. 관세 신고 및 계산 절차 관련(4장) 

관세 신고, 관세 계산 및 관세 납부에 대한 부적절한 규정을 극복하기 위해 관세 

관리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기로 검토됨. 

-  예시된 규정에 따라 관세 신고서 제출 시한에 대한 규정 변경: 관세법 규정에 

따른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신고서 제출 시한(44 조 6 항) 

-  관세법 규정에 따른 수출입 품목의 관세 신고서 제출 장소에 대한 규정 

추가(45 조 3 항) 

-  관세법 규정에 따른 관세 신고서 보완과 수출입 품목의 규정에 따른 관세 

신고서 규정 개정(47 조 5 항) 

1.3. 관세 책정 관련(52조) 

-  다음과 같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책정의 경우에 규정을 추가하고 각 

관세 책정을 수정 및 보완함. (i) 규정된 시한이 지나도록 증명이나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납세 의무 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지 못할 시에;  

 관세 기관의 검사, 조사 결정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경우; (ii) 납세 의무 

결정을 위한 회계 장부에 반영하지 않거나, 충분하고 성실하며 정확한 숫자를 

반영하지 않거나; (iii) 경제적 본질에 맞지 않는 거래, 의무 납세액에 

비현실적인 영향을 발생하는 거래; (iv) 관세 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의해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관세 신고, 관세 계산이 발견된 경우. 

-  세관 분야의 관세 책정시 실제 업무에 부합하게 관세 책정 기준을 개정, 

보완함. 

1.4. 납세 시한 관련 (55조) 

4 항에 규정된 수출입 물품의 납세 시한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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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의 규정에 따라 관세 대상에 속하는 수출입 물품의 관세 납세 시한은 

수출입 세법의 규정에 따른 납세 시한 실행. 

-  통관 또는 물품 출고 후 납세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발생 세액의 납세  

시한은 다음과 같다: 

+  책정 관세 금액의 납세, 추가 납세 시한은 최초 세관 신고시의 납세 시한에 

따라 적용. 

+  정확한 납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분석, 감정을 해야하는 물품에 대한 납세 

시한; 세관 신고시 공식 가격이 없는 물품; 실제 지급이있는 물품, 세관 

신고시 관세가의 미확정으로 추가 조정이 있는 물품은 재정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이러한 경우에 대한 납세 시한은 재정부 현행 규정인 재정부 

시행령 38 호 No. 38/2015/TT-BTC 42 조, 46 조를 따름)  

이유 : 관세 대상인 수출입 물품에 대한 납세 시한은 수출입법 107 호 9 조의 

규정에 따라 실행함. 그러나 수출입법 107 호에는 통관, 출고후에 발생한 관세 

납부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관세 관리법 38 호는 55 조 4 항에 언급된 

경우에 대한 

법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납세 시한 규정을 보완함. 

1.5. 관세 환급 관련 (8장) 

-  관세 환급 대상에 속하는 경우의 규정 보완: 관세 징수 관리 세관 기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이나 개인이 관세 환급 대상인 경우에 관세 환급을 

실시한다. (70 조 1 항) 

-  세법에 따른 관세 환급의 경우 세관 기관이 관세 환급 신청서를 받는 세관 

규정을 보완함.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출국한 베트남인이 관세 환급 

대상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출국 수속을 한 세관 기관에관세 환급 서류를 

접수한다. (72 조 1 항 b) 

-  관세 환급이 발생한 세관 총국장, 세관 국장, 세관 부국장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관세 환급의 경우에 결정을 내리고 규정을 보완함. (76 조 3 항) 

1.6. 관세 미징수 관련 (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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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 및 수출세에 관한 법률은 관세미 징수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관세 관리법에는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세 관리법 38 호는 

수출입 물품의 관세 미징수에 대한 규정을 보완함. (78 조) 

1.7. 관세 관리 관련 행정 결정의 강제 집행 (124조 ~ 135조) 

세무 행정 결정의 강제 조치와 현행 관세 관리법 규정을 계승하고, 효과적으로 

부채 회수를 돈독히 하여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위해서 관세 관리법 

38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강제적인 조치 : 관세 관리 관련 행정 결정을 강제 집행할 대상의 계좌에서 

돈을 뗌; 임금 또는 소득의 일부를 뺌;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중단하고 실제 상황에 근거한 원칙에 따라 실행하기 위해 관세 관리 기관은 

적절한 강제 조치를 적용한다. 

-  강제 조치 : 송장 사용 중지; 재산 압류, 법률 규정에 따른 압류 재산의 경매; 

다른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과 기타 자산의 징수; 

법인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의 회수 선행 강제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관세 관리 기관은 후속 강제 조치로 전환 적용한다는 원칙을 실행함. 

2.  2019 년 ~ 2022 년까지 단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실행하기 

위한 특별 우대 수출세 및 특별 우대 수입세 관한 정부의 의정법 57 호 No. 

57/2019/ND-CP (2019 년 6 월 26 일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6 개국이 

협정을 비준함. (멕시코,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를 포함) 

관세 인하 로드맵의 시작을 다음 비준국에 통보할 권리를 보유한다. 그 규정에 

기초하여,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5 개국이 2019 년 1 월 

14 일부터 베트남에 두 번째 감세를 발표했다. 이들 5 개국에 대해 베트남도 1 월 

14 일부터 2 번째 감세를 적용했다. 

멕시코는 2019 년 1 월 14 일부터 베트남 관세를 처음으로 인하한다고 발표. 이에 

따라 베트남도 2019 년 1 월 14 일부터 첫 번째 관세 인하율을 적용함. 

2019 년 6 월 26 일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따른 관세 

인하의 로드맵을 실시하고 정부는 의정법 57 호 No.57/2019/ND-CP 를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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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이행을 위한 우대 수출 

관세 스케줄이 의정법의 부록 1 에 명기되어 있다. 

수출 관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제품 코드, 제품 설명, 2019 년 ~ 2022 년까지 각 

국가에 각 품목별로 

수출할때의 단계별 수출 세율 입니다. 

이 의정법의 부록 1 에 지정된 우대 수출 관세 목록에 없는 제품은 멕시코,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에 수출될 때 0%의 세율이 부과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따른 우선 수출 세율의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따른 우대 수출 세율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수출된 물품은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공화국, 멕시코 연방의 영토로 수입될 수 있다;  

이들 국가의 목적지를 나타내는 운송장(사본) 및 베트남에서 해당 국가로 수출된 

제품 로트별 수입에 대한 세관 신고서(신고에 사용된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복사후 영어 또는 베트남어로 번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서 우대 수출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세관 수속을 할시에 세관 신고자는 정부 의정법 125 호 No125/2017/ ND-CP 와 

개정 및 보완 문서에 첨부하여 반포된 관세 대상물 목록의 수출 관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을 계산, 납세하여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 신고의 등록일부터 1 년 

이내에 세관 신고자는 물품이 우대 수출세 대상이 되는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송장 사본/캡처본), 제품 로트별 수입 세관 신고와 

규정에 따라 우대 수출 세율을 적용하는 추가 신고를 합니다.  

1 년 이상 수출품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따른 우대 

수출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세관은 서류를 검사하고 세율을 조사하여, 수출된 물품이 규정된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 관세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초과 납세된 금액을 세관 신고자에게 

처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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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정법 57 호 No.57/2019/ND-CP 는 2019 년 6 월 26 일부터 발효되어 2019 년 

1 월 14 일부터 등록된 세관 신고에 적용됩니다. 2019 년 1 월 14 일부터 2019 년 

6 월 25 일까지 등록된 세관 신고서들 중에서 이 의정법의 규정에 따라 높은 수준의 

관세을 지불한 경우 세관 기관이 초과 납관세을 처리해 준다.  

이 의정법의 반행으로 이것은 관세 대상 물품 목록별 수출 관세 정부 의정법 125 호 

No.125/2017/ND-CP 에 첨부하여 반행된 이외에 특정 국가에 수출되는 베트남 

제품에만 적용되는 베트남 최초의 우대 수출 세율이다. 

3.  정부 의정법 14 호 No.14/2019 /ND-CP (2019 년 2 월 1 일자)는 정부의 의정법 

108 호 No.108/2015/ND-CP (2015 년 10 월 28 일자)의 특별 소비 세법 일부 조항의 

시행 세부 규정 및 안내와 특별 소비 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이다. 

2019 년 2 월 1 일, 정부 의정법 108 호 No.108/2015/ND-CP 에 대한 개정 및 보완을 

위한 정부 의정법 14 호 No.14/2019/ND-CP 를 발행했다.  

특별 소비 세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 및 세부 특별 소비 세법의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법률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의정법 14 호 No.14/2019/ND-CP (2019 년 3 월 20 일 발효)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다. 

-  살충제 살포, 화재 진압, 촬영, 사진 촬영 및 지도 측정에 사용되는 항공기. 

-  가공, 수출용 생산,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방식에 의해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수입된 상품의 특별 소비세 환급을 정산하는 수속, 서류, 순서, 직권 부서를 보다 

분명히 규정 . 

-  관세 공제 관련 : 

3.1.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원자재로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납세자는 수입 원료에 대해 이미 납세한 특별 소비 세액 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관 기관의 관세 결정에 따라 기 납부한 특별 소비세액 포함. 단 관세 사기 

또는 탈세에 대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 혹은 국내 생산 시설에서 원자재를 직접 

구매할 시 납부할 특별 소비세를 결정할 때 먼저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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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가능한 특별 소비세액은 원자재의 특별 소비세액에 상당하며 특별 소비세 

관세 대상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데 사용. 

 특히, 생화학 휘발유의 분기별 관세 신고시 특별 소비세 공제액은  

 기 납부한 특별 소비세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혹은 생화학 휘발유 생산을 위하여 

전 분기 관세 신고에 연계된 원료인 원유 구매 단위상 공제. 

3.2. 수입 특별 소비세 부과 대상 상품의 특별 소비세 납세자는 수입 특별 소비세를 

포함하여 수입시에 세관 기관의 결정에 따라 납세한 특별 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세관의 관세 사기 또는 국내 판매시 납세하는 결정된 특별 소비세액의 

탈세를 처벌하는 경우를 제외. 

 부과된 특별 소비세 관세의 최대 공제액은 국내 판매시 산정된 특별 소비세에 

상당한 금액만큼이다. 

 수입 단계에서 지불한 특별 소비세와 국내 판매시 소비세액 사이의 공제 

불가능한 차이는 납세자들이 기업 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계상함. 

3.3. 특별 소비세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 

a) 특별 소비세가 적용되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특별 소비세가 적용되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특별 소비세가 적용되는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공제의 근거가 되는 서류, 즉 수입 특별 소비 납세 증명서. 

b)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원료를 구매하는 경우: 

-  물품 매매 계약서에 판매처에서 직접 생산한 상품 내역을 기재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판매처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서명 후 판매처의 인감 날인). 

-  은행 결제 계좌 증명서. 

-  특별 소비세 공제 기준으로 사용되는 증명서는 제품 구매시의 부가가치세 

영수증입니다. 원자재 구매시 구매자가 지불한 특별 소비세액은 = 부과된 

특별 소비세 산정가 (x) 특별 소비세액; 다음과 같은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특별 소비세 산정가 

= GTGT 불포함 구매 가격 (GTGT 영수증에 표시) - 환경 보호세 (만약 있을 시) 

1 + 특별 소비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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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소비세액의 공제는 특별 소비세 신고시와 납부할 특별 소비세액이 다음 

공식에 따라 결정될 때 실행된다. 

 납부할 특별 소비 세액 = 분기별 판매된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의 특별 

소비세액 - 수입 단계에서 상품 및 원자재 구매에 지불된 특별 소비세액 또는 

원자재 구매 단계에서 분기별 판매된 제품 수에 해당하는 원자재 수에 대해 

납세된 특별 소비세액. 

 분기별 판매된 제품수에 해당하는 원자재수에 대해 납세된 정확한 특별 

소비세액이 (또는 지불완료)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특별 소비 세액을 

공제하기 위해 전 분기의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분기 말과 연말의 

실제 수치에 따라 확정된다. 모든 경우에 공제될 수 있는 최대 특별 소비세는 

제품의 표준 엔지니어링에 따라 원자재에 부과되는 특별 소비세액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4.  수입국의 절차에 따라 수입품 목록을 반행하는 총리 결정 23 호 No.23/2019/QD-

TTg (2019 년 6 월 27 일자). 

총리 결정 23 호 No.23/2019/ QD-TTg 는 2017 년 5 월 12 일자 총리 결정 15 호 

No.15/2017/ QD-TTg 를 대체하여 2019 년 9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의정법은 다음과 같은 구체 내용을 규정한다: 

수입 국경 게이트의 명확한 규정 : 

총리 결정 23 호 No.23/2019/ QD-TTg 는 수입 국경 게이트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여 기업이 각 도로, 철도, 해상 및 항공 노선에 대한 통관 절차를 수행할 때 

국경 게이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해상, 항공 운송의 경우 수입 국경 게이트는 항만이나 물품이 하역된 

공항 또는 물품이 운송되는 선하 증권에 기재된 항구 또는 공항이다. 

철도 운송 방식의 경우 수입 국경 게이트는 국경에 위치한 국제 복합 운송역입니다. 

도로, 강으로의 운송 방식의 경우 수입 국경 게이트는 국제 국경 게이트, 수입 

상품이 베트남 영토에 들어오는 주요 국경 게이트입니다. 수입국 출입문을 지정하는 

방법을 적용한 물품의 경우 수입국 출입문은 대외 무역 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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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에는 수입 국경 게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수속을 해야되는 상품을 포함한 

목록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배, 시가 및 기타 담배 제품 흡연, 마시기, 씹기, 냄새 

맡기, 입에 물기, 술, 맥아로 만든 맥주, 16 인승 이하 자동차, 125cc 이상의 실린더 

용량을 가진 피스톤 타입의 내연 기관이 있는 2 륜 오토바이, 삼륜 오토바이; 항공기, 

요트, 모든 종류의 가솔린, 용량이 90,000 BTU 이하인 에어컨, 포커 카드 또한 이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상공부에서 규정한 목록에 따른 폭발물, 폭발물 전구체, 정부가 발행 한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목록에 있는 수입품, 농림 개발부 공지에 따른 전염병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있는 국가 및 영토에서 수입된 물품, 산업 통상부 장관 반행 결정에 

따라 무역 구제를 적용할 경우의 상품 및 무역 구제 회피를 위한 조치. 

세관 수속 장소 : 

결정에 분명히 명시된 바와 같이 세관 신고자는 수입 물품을 상기 지정된 수입 국경 

게이트의 관세 지국 또는 다음의 경우 세관 수속을 할 외부 국경 수입 게이트에서 

세관 절차를 수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1-  공장 또는 프로젝트의 건설을 위해 수입되는 장비, 기계 설비, 용품은 공장 또는 

건축 공정, 작업장 또는 창고가 있는 세관 하위 지국의 통관 절차를 거칠 수 있다. 

2-  가공, 국내향 생산, 수출향 생산및 재수출을 위해 수입된 물품은 본사 또는 지점, 

생산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세관 지국에서 세관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가공품 및 

생산품을 관리하는 세관 지국은 생산 시설이 있는 지역의 세관이나 수입 국경 

게이트에 있는 세관에 속한다. 

3- 해외에서 비관세 구역 및 보세 창고로 반입된 물품은 비관세 지역 및 보세 

창고를 관리하는 세관의 세관 부서에서 세관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해외에서 

가져온 상품이 보세 창고로 발송되는 경우는 제외. 규정에 따라면 다른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 통상 자원부의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코드 번호 

증명서를 수입 국경 게이트가 있는 성 또는 도시의 보세 창고, 또는 수출 국경 

게이트로 보낼 수 있다). 

4-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수입품은 관세법 47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점을 

관리하는 세관 지국에서 세관 수속을 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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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편 서비스 또는 택배를 통해 발송된 임시 수입 물품 등의 물품은 관세법의 

세부 사항을 준행하고 시행하는 정부 법령에 따라 관세 절차를 거친다. 세관 

수속, 검사, 감독, 세관 감사. 

6-  관세법 50 조 1 항에 규정된 긴급 구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입 된 물품은 

자연 재해,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긴급 구호가 필요한 장소의 세관 하위 지국에서 

통관 절차를 거칠 수 있다.  

7-  관세법 50 조 2 항에 규정된 국가 안보 및 방위를 위하여 수입된 특정 물품은 

세관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세관 지국의 통관 절차를 거칠 수 있다. 

8-  외국 또는 외부 보세 수입 창고에서 국내로 수입된 휘발유는 거래자의 세관 검사 

및 감찰 조건을 충족하는 휘발유, 석유 저장소가 있는 세관 하위 지국의 통관 

절차를 거칠 수 있다. 

9-  소매품의 수거 장소로 운송될 컨테이너 공동 포장 수입품은 소매품 수취 장소를 

관리하는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야한다. 

5.  재정부 장관의 시행령 93 호 No. 93/2018/TT-BTC (2018 년 10 월 5 일자)는 재정부 

장관 시행령 19 호 No.19/2014/TT-BTC (2014 년 2 월 11 일자)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한다. 

베트남에서 관세 우대 및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차량 및 오토바이의 임시 

수입, 재수출, 말소, 양도 절차를 규정한다. 

재정부 장관 시행령 93 호 No.93/2018/TT-BTC 에 따르면 양도 차량에 대한 관세 

정책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a)  시행령은 특혜 관세 또는 면제 대상 차량의 임시 수입 절차를 수행할 때 차량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규정한다 : 

선하 증권 또는 이와 동등한 가치의 기타 운송 서류는 이 서류의 수탁자가 1 항, 

1 항 2 항 및 3 항에 명시된 차량 또는 조직 또는 개인의 임시 수입 증명서를 

신청하는 사람임을 명시한다. 본 수입 지침 2 조: 임시 수입 허가: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운송되는 차량의 경우 운송업체 원본 1 부 사본 1 부 (육로를 통한 

자동차 오토바이 임시 수입 제외) 및 다음 문서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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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등록 증명서 또는 차량 등록 취소 증명서 또는 수출 증명서 또는 목적지 

국가의 관할 당국에 의해 발행된 차량의 소유 증명서 또는 법적 효력 동등성 

문서 : 베트남어 번역본 1 부 유동 자산인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원본으로부터 실증된 번역. 

-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차를 가져 오거나 다른 관세 특혜 및 면제 차량의 

양도를 수락할 경우 은행 (은행의 인증된 사본 1 부) 또는 판매 계약 또는 상업 

송장 (비교를 위해 원본과 동봉된 사본 1 부)을 통한 자동차 구매에 대한 지불 

영수증. 

베트남의 다른 조직 및 개인에게 외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대상인 경우, 위탁된 조직 및 개인은 이 시점에서 지정된 문서를 

가지고 사본 1 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탁 계약 비교를위한 원본 제출; 

-  외국에서 증여, 증정의 경우 또는 기타 특혜 및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증여, 

증정한 경우:  증명서 원본의 베트남어본 1 부; 

-  차량 운송 서류 : 이 시행령의 2 조 1 항에 규정된 대상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차량의 운송을 받는 경우, 증명서 원본의 베트남어 번역본 1 부; 

b)  특혜와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두 기관간의 양도 절차에 관한 조항 : 

- 베트남에서 특혜와 면제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 사이에 자동차를 운송하는 

절차(이전 재정부 시행령 19 호 No.19/2014/TT-BTC 에는 이 규정이 없었음) 

+  차량 양수인은 재정부 시행령 93 호 93/2018/TT-BTC 의 3 조 1 항에 규정된 차량 

양도 증명서 부여 절차를 따르다. 

+  차량 양도 대상은 재정부 시행령 93 호 No.93/2018/TT-BTC 1 조 4 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 수입 허가를 부여하는 절차를 수행해야한다 (선하 증권 또는 기타 

상응하는 운송장 제출 요구 제외); 

+  이 조항의 a, b 에 명시된 차량 운송 및 임시 수입 허가와 관련 베트남에서 

특혜와 면제를 누리는 단체는 재정부 화람 93 호 No.93/2018/TT-BTC 의 4 조 

1 항에 따라 차량 운송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운송 대상 양도 차량이 

할당된 성 및 도시 세관은 차량 운송 절차를 완료한 후 임시 수입 서류 및 수입 

물품 신고서를 근거로 사후 관리 및 모닝터링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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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특혜 대우나 면제 차량의 경우 운송 절차에 대한 상세 규정, 

특히(이전 재정부 시행령 19 호 No.19/2014/TT-BTC 에는 이 규정이 없었음) 

-  베트남에서 차량 운행 로밍을 하는 경우 : 

+  책임 : 

++ 임시 수입 허가가 발급된 성 또는 도시의 세관에서 차량 양도 증명서 발급 

절차를 실행. 

++ 사후 관리를 하는 성 또는 도시의 세관의 규정에 따라 임시 수입 증명서 발급 

절차를 실행 (차량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 차량의 양도 절차와 임시 수입 절차를 실행 안함. 

이 시행령은 2018 년 11 월 20 일부터 적용됩니다. 

6.  재정부 장관 시행령 7 호 No. 07/2019/TT-BTC (2019 년 2 월 15 일) 기업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 세관 검사 및 감독을 수행 할 때 우선권 제도의 적용을 

규정합니다. 

이 시행령은 2019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시행령은 우선 순위 기업을 인정하는 명확한 행정 절차의 개혁을 위해  시행령 

72 호 No.72/2015/TT-BTC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보완하고 있다. 

관세 총국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기업 세관 

절차의 우선 순위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복잡한 경우에도 관련 부처와 지국에 

문의하여, 평가 기일이 30 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빠르고 엄정함을 보장한다. 

서류 심사와 관련하여, 관세 총국은 기업 및 그 중점 프로젝트의 완전성, 합법성 및 

유효성을 점검해야한다 (본 시행령의 18 조 1 항, 2 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 기업의 본사가 있는 관세 기관 및 세관에서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의 소재지가 우선 제도가 적용되는 조건에서 수출입 활동을 하는 경우. 

우선 기업 제도의 신청에 대한 서면 요청을 받은 후 5 일 (근무일 기준) 이내에 

서류가 규정된대로 미완료 된 경우, 관세청은 추가 제출을 위해 기업에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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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서류가 규정된 우선 기업 제도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관세청은 

기업에 서면 회신하여 미비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기업의 실제 심사와 관련하여 관세총국은 기업의 실제 활동 심사를 조직 실행한다. 

최대 심사 기일은 근무일 기준 5 일 이다. 

우선 기업 제도 적용의 연장과 관련하여 관세총국은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고 

수출입 활동을 하고 있는 성 및 도시의 세무서 및 세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연장 결정을 한다. 

7.  재정부 장관 시행령 9 호 No.9/2019/TT-BTC (2019 년 2 월 15 일자)는 시행령 65 호 

No.65/2017/ TT-BTC(2017 년 6 월 27 일자)의 재정부 장관의 베트남의 수출입 물품 

목록 반행 부속서 내용을 개정 및 보완. 

2019 년 4 월 1 일부터 재정부 시행령 9 호 No.9/2019/TT-BTC 는 시행령 65 호 

No.65/2017/TT-BTC 의 2018 년부터 베트남에서 효력이 있는 수출입 품목 목록 

부록을 개정 및 보완함.  

재정부 시행령 9 호 No.09/2019/TT-BTC 의 부록내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은 

국제 관행에 따른 활동으로, 관리 기관과 수출입 기업이 표준 호칭과 번호를 

사용하도록 도와줍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9 호 부록 1 에서  상품 분류에 관한 25 개의 주석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부록 2 는 HS 코드 분류에 대한 항목을 이해하고 명명하는 방법을 

통합하기 위해 3 가지 주석을 개정한다. 

부록 1 에서 주석, 장, 그룹, 소그룹등에서 25 개의 문구가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2 장 주석 4 에서: "cây cừu ly hương-운향과" 라는 문구는 "cây cửu lý hương-

운향과" 문구로 변경. 

12 장 주석 5 에서 그룹 12.12 에서 : "tảo biển và các loại tảo biển khác - 해초와 

각종 기타 해초" 와 "rong biển và tảo biển khác - 해초와 기타 해초"라는 문구는 

"rong biển và các loại tảo khác - 해초 및 기타 해조류"로 변경된다. 

그룹 15.18 에서: "sulphat hoá(황산염)"이라는 문구가 "sulphua hoá(황산염)"이라는 

문구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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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39.18 에서: "tấm ốp tường hoặc ốp trần bằng plastic(플라스틱 벽 타일 또는 

천장 타일)"이라는 문구는 "Tấm phủ tường hoặc phủ trần bằng plastic(플라스틱의 

벽 커버 또는 천장 커버)" 로 변경된다. 

그룹 44.01 에서 : "mùn cưa và phế liệu gỗ(톱밥 및 목재 폐기물)"이라는 문구가 

"mùn cưa, phế liệu và mảnh vụn gỗ(톱밥, 목재 폐기물 및 스크랩)" 로 변경된다. 

그룹 49.07 에서 : "giấy bạc (tiền giấy)(은행권 (지폐))" 문구를 "giấy bạc ngân hàng 

(banknotes) (은행권)" 로 변경한다.  

"Loại pháp định(법적 유형 (*))" 문구를 "hợp pháp nhưng chưa đưa vào lưu 

thông(법적이지만 아직 유통되지 않은)" 로 변경한다.  

품목 코드 4907.00.10 의 계산 단위를 "kg/chiếc(kg/개당)"에서 "kg/tờ(kg/장당)" 로 

변경. 

그룹 71.18: "không được coi là tiền tệ chính thức(공식 화폐로 간주되지 않음)" 

문구가 "không phải loại pháp định(법정 유형이 아닌)" 로 변경되고,  

"được coi là tiền tệ chính thức hoặc không chính thức(공식 혹은 비공식 통화로 

간주됨)" 문구는  

"Loại pháp định(법정 유형 (*) 또는 không phải loại pháp định(비 법정 유형)" 로 

변경. 

"Loại được coi là tiền tệ chính thức(공식 통화로 간주되는 유형)" 문구는 "loại pháp 

định(법정 유형 (*))" 로 변경. 

49 장 및 71 장 끝에 주석 추가 : "(*) 49.07 과 71.18 그룹 범위내,  

"법정 유형"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공인된 은행에서 발행한 결재 수단 "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이 시행령은, 재정부 시행령 65 호 No.65/2017/TT-BTC 의 상품의 분류를 

설명하는 6 가지 일반 규칙을 개정 및 보완함. 

구체적으로, 규칙 3 (a)의 주석, 항목 (4), "예시" 부분 (1)번에 대한 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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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에 사용되는 직조 카펫 87.08 그룹의 자동차 악세사리로 분류되지 않는다. 

57.03 그룹은 일반적으로 카펫으로 특징 지워 묘사되므로 이 제품은 57.03 그룹으로 

분류된다." 

규칙 3b (X) 항목, (c)번 주석에서: "users(사용자)" 문구를 "end users(최종 사용자)" 

문구로 변경하고, "사용자" 문구를 "최종 사용자" 문구로 변경. 

규칙 3b (X) 항목에서 개정되고 보완된 (c)번의 두 번째 단락의 주걱은 ""소매 판매용 

세트에 들어간 물품"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판매된다. 개별 제품을 함께 

사용하려는 최종 사용자. 예를 들어, 즉시 먹을 수 있는 접시나 식사를 준비할 때 

함께 사용하고 함께 포장하여 구매자가 소비하도록 의도된 다른 식료품은 ''소매 

판매를 위해 마련된 세트 ''- 상용어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된 키트 형태의 개별 벌크 

상품" 단지 함께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할 상품 세트만을 포함을 의미한다. 

8.  재정부 장관 시행령 22 호 No. 22/2019/TT-BTC(2019 년 4 월 16 일자)는 재정부 

장관 시행령 12 호 No.12/2015/TT-BTC (2015 년 1 월 30 일자)의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세관 신고 증명서 발급 상세 절차를 규정한다. 통관 대리점 코드 발급 및 회수, 

순서, 절차 승인과 세관 수속의 대리 활동. 

재정부 시행령 22 호/2019/TT-BTC 가 2019 년 7 월 1 일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그중에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새로운 사항은 다음과 같다. 

화주는 통관 대리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재정부 시행령 22 호 No.25/2019/TT-BTC 의 중요한 요점 중 하나는 14 조에 화주의 

책임과 권리를 추가하는 것다. 

“화주는 통관 대리점 계약이 체결되면, 화주를 대신하여 수출입 상품에 대한 통관 

수속을 할 권한이 있는 통관 대리점 명단을 전자 세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신고 및 세관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세관에 통지한다." 

세관 신고서 발급 관련 개정 규정: 

시행령에 따르면, 세관 신고 증명서 신청서류에는 몇가지 새로운 점이 있으며 

필요한 각종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대로 신청한 등록표; 경제학, 법학, 공학 

분야의 대학 이상 학위, 2 장의 3x4cm 컬러 사진, 졸업장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전공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학업 결과에 대한 서면 기록, 응시자가 시험에서 

17 
 



면제될 경우 강사로 떠나기 전에 신청자가 일하고 있다는 대학 또는 대학교의 서면 

증명서. 

시험 면제를 위해 시행령에서는 시험에서 면제될 보다 구체적인 경우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세법과 관세 기술 업무에 관한 시험 면제 : 

졸업장을 받은 후 3 년 이내에 관세 신고 전문 증명서 발급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등록한 대학교 및 대학의 관세 전공 졸업생, 5 년 이상의 연속 근무 기간을 가진 

대학교의 관세 전공 강사로 근무한 사람, 강사일을 중단한 후(징계 조치로 인한 실직 

제외) 관세 신고 전문 증명서 발급 시험에 이직, 휴직, 퇴직 결정 후 3 년 이내에 

응시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대외 무역 업무 기술 시험 면제 대상: 대외 무역 경제, 국제 무역, 

대외 경제, 국제 경제 또는 물류 및 공급망 관리 분야 대학교나 대학 졸업장을 받은 

후 3 년 이내에 관세 신고 전문 증명서 발급 시험에 응시한 자. 

대외 무역 또는 국제 무역, 대외 경제 또는 국제 경제 또는 물류 및 공급망 관리에 

5 년 이상의 연속 근무 기간을 가진 대학교의 강사로 근무한 사람, 강사일을 중단한 

후(징계 조치로 인한 실직 제외) 관세 신고 전문 증명서 발급 시험에 이직, 휴직, 

퇴직 결정 후 3 년 이내에 응시한 경우 관세 신고 전문 증명서 시험 관련하여 

시행령에 시험 결과의 보유에 관한 규정을 분명하게 명시하였다. 각 과목중에 

만족스럽지 못한 과목이 있는 경우 시험의 결과는 관세 총국의 웹 포털에 재시험을 

통보한 날부터 시험 결과를 1 년동안 자동 보유한다.  

또는 관세 총국 웹 포털에서 재시험 통보한 날로부터 1 년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신고 전문 증명서 발급 시험이 개최되지 않는 세관은 차기 관세 신고 전문 증명서 

발급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 결과를 보유한다. 

통관 대리점의 정의를 개정 : 

통관 대리점는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사람 (이하 화주)과 서명 계약에 따른 허가 

범위내에서 관세법 20 조 1 항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화주를 

대신해서 관세법 18 조 3 항에 규정된 관세 신고인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함. 

18 
 



통관 대리점 (법률 대리인 또는 법규정에 따라 법정 대리인이 우임한 사람)은 상품 

화주와 대행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통관 대리점 코드를 발행받은 직원은 화주와 

서명한 대행 계약에 따라 세관 수속을 절차를 수행한다.  

통관 대리점는 관세법 위반이 발생시 각 당사자의 책임을 정하기 위해 세관에 

화주와의 대행 계약서를 제출한다. 법의 규정에 따라 통관 대리점의 법정 대리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관세법 18 조 3 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세관 서류, 관세 

신고서 및 위임 서류에 서명, 인감 날인하여야한다.  

통관 대리점는 화주가 자신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통관 대리점로 명단을 세관에 

통지한 후에만 본 시행령의 14 조 6 항의 규정에 따라 화주를 대신하여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를 신고하고 진행할 수 있다. 

보고하지 않은 통관 대리점는 영업 정지된다. 

통관 대리점가 이 시행령 12 호 No.12/2015/ TT-BTC 와 같이 만약 3 번 연속으로 

세관 보고 체제를 엄정하고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통관 대리점는 점점 영업이 

정지되는 상황이 됩니다. 즉, 보고 체제를 준수하지 않거나 혹은 보고 체계로 

부정확하게 보고, 완전하지 않은 내용 혹은 세관 보고 시한에 맞지 않을 시, 3 회 

연속되면 영업이 정지될 것다. 

또한 이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영업 정지 사례를 규정한다 : 관세법 20 조 1 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세관 기관에 등록된 이름 및 주소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활동. 

통관 대리점가 이 시행령 13 조 5 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통관 대리점는 임시 

영업 정지 서면  제의를 받는다. 

시행령은 통관 대리점 영업이 정지되는 경우를 다음을 포함하여 규정한다. 밀수 

행위로 처벌 받을 시, 국경을 넘어 상품과 통화를 불법으로 운송하는 행위, 금지 

물품의 생산 및 거래, 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탈세, 통관 대리점 

인정 신청 서류 또는 통관 대리점 코드 신청 서류 사기 행위, 물품의 수출입을 위한 

통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화주가 제공하지 않은 증서를 사용하는 행위, 정지 

기한에서 6 개월의 시한이 지나도 통관 대리점는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관세 총국에 

영업 정상화 서면 요청도 없을 시, 기업법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 또는 파산될 

기업의 통관 대리점로 활동, 통관 대리점는 영업 정지 서면 요청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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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대리점 코드 사용 및 관리 : 

관세 총국장이 발급한 통관 대리점 직원 코드는 관세청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접속된다. 세관 신고가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세관 기관은 통관 대리점 코드를 

부여받은 사람에게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발급하여 시스템에 액세스한다. 세관 

수속을 위해  통관 대리점 코드를 발행받은 사람은 세관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세관에서 직접 관리 절차를 수행할 때 통관 대리점 는 통관 

대리점 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 시행령에서는 서류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과 커널 코드 복구 

절차에 따라 세관 절차를 수행하는 통관 대리점 코드를 취소하는 절차도 명시되어 

있다. 

9.  재정부 장관 시행령 56 호 No. 56/2019/TT-BTC (2019 년 8 월 23 일자)는 재정부 

장관 시행령 49 호 No.49/2015/TT-BTC (2015 년 4 월 14 일자)의 지정된 기업의 

우편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수출입 물품의 서신, 포장 및 소포에 대한 통관 절차 

규정하고 시행령 191 호 No.191/2015/TT-BTC (2015 년 11 월 24 일자)의 국제 특송 

우편 서비스를 통해 수출, 수입 및 운송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규정의 일부 

조항을 보완. 

재정부 장관 시행령 56 호 No. 56/2019/TT-BTC 는 2019 년 10 월 15 일부터 효력이 

있다. 

a)  시행령의 새로운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고 보완된다. 

-  수수료 법, 수수료, 정부 의정법 59 호 No.59/2018/ND-CP 와 같은 법률 규범 

문서의 각 규정내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완, 규정 개정, 신규 규정 반행 및 

업데이트. (정부 의정법 개정 8 호 No.08/2015/ND-CP), 재정부 시행령 39 호 

No.39/2018/TT-BTC, 재정부 시행령 38 호 No.38/2015/TT-BTC 의 개정 및 보완. 

- 물품을 감독 구역으로 운송하기 전에 스캐너를 통해 물품을 검사하여 물품 통관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고 세관의 감찰을 보장한다. 

-  우편 및 빠른 배달 물품의 수집, 중앙 집중식 관리 및 검사 장소에서 기업 창고로 

반입 및 반출되는 물품의 감찰과 관련된 추가 조항. 

20 
 



-  사업장에서 기업 경영 활동 모델 보완 : 국경 관문에서 해당 지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관세 신고 및 운송 절차 (수입 제품) 및 사업장에서 국경 관문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절차 (수출 물품); 반입 및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 세관 기관에 

신고하고 관리합니다. 공동 실행 구역의 배치 : 상품의 물리적 검사, 스캐너 검사. 

-  통관 절차 수행 장소 : 통관 절차 수행 장소를 확대하여 우체국은 현행 통관 

절차를 제한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세관 지국에서 통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 08/2015 / ND-CP 의 관세 절차 위치와 관련된 규정을 참조하고 

시행령 59/2018 / ND-CP 에 개정 및 보완된다. 

- 기업의 제안을 충족시키고 상품의 통관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세관의 인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업의 초과 근무 시간 등록에 관한 상세 규정. 

-  초기 정보가 상품 그룹을 분류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의 그룹화에 대한 규정 :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상품 미리보기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로 기업이 상품 

분류를 위해 상품을 미리 볼 수 있고 관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우편물의 집하장, 검사 및 관리 장소에서 운송되는 빠른 배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제품에 대한 개별적인 운송 세관 신고 안내, 이 빠른 배송은 우편물, 기타 

빠른 배송 서비스로 집하, 검사 및 집중 관리 장소로 운송. 

-  운송 수단명에 대한 지표를 허락하여 세관이 시스템 (BOA)으로 운송할 완전한 

운송조건을 확인한 후와 세관이 물품을 시스템 (BIA)에 업데이트 하기전에 운송 

수단명을 추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관세 정책 내용은 의정법 134 호 No.134/2016/ND-CP 의 현재 규정에 부합하고 

동시에 빠른 배송 서비스, 우체국 물품 배송 서비스와 관세 부과 지침 사이에 

상응하여 보장하도록 개정. 

b)  또한, 다음과 같은 시행령에 대한 일부 수정 및 보완이 남았다. 

*  시행령 개정 및 보완, 재정부 시행령 49 호 No.49/2015/TT-BTC 

-  우편물에 대한 전자 세관 신고: 현재 세계 우체국은 우편 업무에 Securex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발송국의 우편물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전자 

우편이 세계 우편 연맹 (World Postal Union)의 모든 국가에서 구현되면 

베트남의 우편국에도 상품 도착전에 데이터 정보가 있다. 실행 과정을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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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세관은 우편 시스템과 빠른 배송 서비스를 동일한 시스템에서 신고 

접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  영토 외부에서 수집하여 해외로 운송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반입된 우편물 : 

국경을 경과하는 운송 상품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한다. 

*  시행령 개정 및 보완, 시행령 191 호 No.191/2015/TT-BTC 

-  수입 물품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의 책임을 정의하고 제품 신고 

요약본 (종이 버전)을 만든다.  

재정부 시행령 50 호 No.50/2018/ TT-BTC (2018 년 5 월 23 일자) 

에 규정된 제품 수입 신고서 요약본 (전자 버전)의 경우, 재정부 시행령 50 호 

No.50/2018/TT-BTC (2018 년 5 월 23 일자)의 규정에 따라 참조. 

-   많은 화주의 2 그룹에 속하는 상품들은 한장의 서면 세관 신고서에 신고할 수 

있다. 

10. 재정부 시행령 60 호 No.60/2019/TT-BTC (2019 년 8 월 30 일자)는 재정부 시행령 

39 호 No.39/2015/TT-BTC (2015 년 3 월 25 일자)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함. 

재정부는 수출입품의 관세가를 결정한다. 

재정부 시행령 60 호 No.60/2019/TT-BTC (2019 년 8 월 30 일자)는 재정부 시행령 

39 호 No.39/2015/TT-BTC 의 수출입품의 관세가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보완하여 

재정부 장관이 반행. 

따라서 2019 년 10 월 15 일부터는(재정부 시행령 60 호 No.60/2019/TT-BTC 가 

효력이 생기는 날짜) 관세 평가 및 수출입 상품 신고 방법에 약간의 변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 3 그룹의 문제 포함된다. 

1-  일반 문제점 

-  재정부 시행령 60 호 No.60/2019/ TT-BTC 는 공통 규정 문제들 5 개의 개념을 

보완하고 1 개의 개념을 개정하여 관세가 결정시에 실수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가 수입된 기계 응용 

소프트웨어 , 비관세 평가 소프트웨어와 함께 관세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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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과 세관신고자 사이의 원활한 의견 교환 일치 과정을 유발하기 위해 

관세가를 결정함에 있어 세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부 조항을 보완한다. 

관세가 결정의 원칙과 방법에서 문제점 : 두 가지 중요한 내용에 중점을 둔다. 

수출품의 관세가 결정 적용 방식과 특정 상황에서 수입된 물품의 관세가 결정 

방식 (사용 목적이 변경된 물품). 

-  관세가 결정 방법에 관한 문제점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를 철저히 

해결한다. 수입 제품의 구매 및 판매 가격에 대한 특수 관계의 영향 검토, 수입 

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장비 기계류의 관세가 결정 및 신고. 

2- 수입품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불한 금액과 관세가 

조정을 결정하기 위한 문서, 증명서 제출, 신고. 

면세품과 같은 특정 수입품의 말소, 판매, 기타 용도로 사용, 택배... 등으로 사용 

목적이 변경되는 일부 경우의 관세가 결정. 

- 특히 관세가 적용, 관리의 위험성, 재정부 시행령 60 호는 관세가 관리 리스크가 

있는 기업 목록을 작성하여 수출입품 목록에 따라 관세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관리 위험에 직면한 제품 및 기업, 리스크가 있는 기업 명단 

작성 기준. 관세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함: 

첫째, 평가시 세관 기관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지 평가. 

둘째, 평가시 세관 기관은 고위험 기업 또는 아주 고위험 기업 또는 365 일 

이내에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기업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평가일까지 730 일 (2 년)이내 또는 기업이 세관에 관세가를 허위 신고하면 

세관 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으며 납세액이 부족해지고 또는, 재정부에서 

규정한 처벌 수준 및 벌금액 또는 국가 관리 기관의 사기 행위, 탈세 위반에 대한 

처벌로 면제, 감액, 환불, 미징수에서 징수할 관세액을 증가시킨다. 

넷째, 추론법에 대한 규정 (방법 6) : 관세가 결정을 위해 보고된 원칙에 따른 각 

방법의 원활한 적용에 관한 세부 규정을 개정, 수입품 거래가를 보완하는 방식이 

먼저 우선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23 
 



관세가 리스크가 있는 수출입품 목록에서 참조 가격을 사용하는 원칙으로 

통일하고, 이 참조 목록 사용 원칙에 따라 수출입 상품의 관세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상세 규정을 보완함. 

다섯째, 일부 특수 수출입 상품가 결정에 관한 규정.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면세품으로 결정된 수입품의 관세가 결정에 대한 상세 규정. 관세 면제, 관세 

면제 검사, 상품 사용 목적이 변경되어 수입세를 신고, 계산, 납세해야 함. 수입 

제품은 우편, 택배 서비스를 통해 베트남으로 운송되어 판매 계약이나 상업 

송장이 없음. 실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대여 상품이나 차용 상품. 

3-  가격 데이터 관련 문제점들 : 중요 개정 내용은 관세가 리스크가 있는 기업 명단 

사용 및 작성에 대한 규정 추가. 그에 따라, 관세가 검사는 관세가 리스크가 있는 

수출입 상품과 관세가 리스크가 있는 기업 명단의 리스크 관리 적용의 원칙에 

따라 중앙 집중, 중점적 검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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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세 총국 

파트 C : 

관세 분야의 행정 개혁 2018 년 9월부터 지금까지 

 

어려움과 도전에서 물러서지 않는 단호한 관점과 굳은 결정으로 정부와 재정부의 

상시적이고 시기 적절한 지도에 따라 정해진 목표, 임무 및 솔루션과 일치하여 도전을 

기회로 전환 창의력, 공동 노력,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만장일치 노력을 장려합니다. 

최고의 목표와 계획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관세 총국은 국가 관세청의 

역량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사람들과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시간동안 항상 개혁을 결정 해 왔습니다. 행정 수속 

(TTHC)는 제도적 구축 단계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정기적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핵심 

정치 과제이다. 정부의 "기강, 엄정, 행동, 창조, 효과"를 건설하려는 과감한 방향과 함께 

관세 분야의 행정 수속 개혁은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운영 방식, 구체적으로 베트남 

관세 기관을 문화적, 현대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1.  전자 통관 절차의 시행 

1.1. 전자 신고 및 자동 통관 (E-Clearance)을 실현한다. 

2005 년 이래 관세총국은 2 개의 주요 지방 세관 (호치민시 관세국 및 하이퐁 

관세국)에서 전자 통관 절차의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2013 년 초까지 TTHQĐT 

(전자 통관 절차)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전자 통관 절차를 추가로 개선하고, 국가의 새로운 개발 상황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며, 수출입 활동에 있어 기업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통관 상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총국은 2014 년 4 월 1 일부터 공식적으로 자동 통관 

시스템 (VNACCS/VCIS)을 구현했다. 

그로 인해 관세총국은 전자 통관 절차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국가의 새로운 개발 

상황을 충족하고, 수출입 활동에 있어 기업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관세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기본 통관 절차는 국경 할당 상품에 대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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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자동화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 통관 

시스템(VNACCS/VCIS) 은 전국의 세관 100%에 99.65%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여 

항상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자동 통관 시스템 (VNACCS/VCIS)의 

구현을 통해 비즈니스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 서류 작업을 줄이며 통관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현재 녹색 채널에 대한 통관 및 통관 시간은 1~3 초에 불과하며 

노란색 채널의 경우 레코드 처리 및 확인 시간은 2 시간을 넘지 않다. 

1.2. 연중 무휴 전자 관세 납부 및 통관 구현 제안 : 

2012 년부터 관세 부문은 국고와 상업 은행의 정보 기술 (CNTT)시스템과 세관의 

정보기술 시스템 네트웍 기반위에 정보 기술(CNTT) 시스템 연결을 기반으로 한 

전자 지불 (E-payment)의 광범위한 구현을 통해 수입 및 수출 관세을 징수하고 

지불하는 데 정보 기술 (CNTT)을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관은 39 개의 상업 

은행과 전자적으로 수입 및 수출 관세을 징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의 납세 방법은 여전히 징수 대행사 (상업 은행, 국고)의 거래 시간에 

달려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관세 납부할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다. 따라서 관세 

총국은 현재 전자 관세 납부 및 통관 시스템을 24 시간 연중 무휴로 시행하여 

새로운 관세 납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관세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17 년 10 월 

23 일부터 공식적으로 구현되었으며 지금까지 25 개의 상업 은행이 가입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전자 방식으로 징수된 관세은 예산 수입의 93.71%를 

차지한다. 

관세 기관과 협력한 은행을 통해 관세을 납부하면 통관 시간 단축, 물품 통관 및 

관세 납부 절차 완료, 관세 유예와 관세 정산, 관세 관련 문제 최소화와 같은 

납세자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 왔다. 기업은 많은 다른 은행에서 근무 시간과 

근무외 시간에 현대적인 관세 납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2.  항만 및 공항에서의 물품 관리 및 감찰에 제안 구현 

항만 및 공항에서 상품의 관리 및 감찰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총국은 30/35 성과 

시의 세관국 항구, 창고 및 야드에 자동화 세관 관리 시스템 (VASSCM)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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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개 세관국의 해로, 창고 및 검사 장소, 243 개 기업의 참여 항구, 창고 및 야드 

기업이 있는 76 개 세관 지국의 자동화 세관 관리 시스템 (VASSCM) 구축. 

+  03 개의 참여 기업과 함께 01 관 세국 (Hanoi 관세국)에 항공 노선 용 자동화 

세관 관리 시스템 (VASSCM) 시스템 구축. 

+  21 개 세관국, 147 개 기업이 참여하는 21 개 이상의 하위 지국을 위한 보세 

창고에 자동화 세관 관리 시스템 (VASSCM) 구축. 

자동화 세관 관리 시스템 (VASSCM)은 세관 기관과 항만 및 창고, 사업자간의 자동 

연결을 증가시켰습니다. 세관 기관의 관리 감찰 프로세스와 기업의 운영 및 개척 

프로세스를 조화시켜 항만 및 창고,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세관 기관의 

감찰 효과가 강화될 시 수출입 기업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함. 구체적으로 : 

세관 기관 : 세관 당국의 물품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프로세스는 상품이 Emanifest 

시스템에 신고되어 검사 구역으로 반입되는 시간동안 엄격하게 구현됩니다. 세관 

감독 및 다른 모니터링 장소로의 운송. 통관 절차를 해결하는 과정은 투명성과 

공개성을 보장합니다. 

항만, 창고 기업의 경우: 관세 감찰 구역으로 출입하는 물품의 각 로트 또는 

컨테이너에 대한 통관 허가 상태 (세관에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서류 증명 구현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명백성과 공개성을 보장합니다. 기업 무역 

항구, 창고, 야드의 관세 관리 영역에서 관리 비용을 줄이고, 종합하고, 입출입 

물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수출입 기업의 경우 : 

-  절차 축소 : 창고, 야적장, 항구, 수입 수출 기업에서 물품을 수령할 때 세관 

기관이 이전과 같이 서면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시간과 비용을 절감. 24/24 시간데이터 교환 및 처리 시스템 로 항구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데 편리한다. 

 하이퐁시 세관국의 초기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독 세관으로 서면 문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관리 감독 절차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총 시간이 이전 절차에 

비해 1/3 에서 1/2 까지 단축되었으며, 한 신고마다 보통 계산하면 약 2 분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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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단일 창구 및 아세안 단일 창두 구현 

3.1. 국가 단일 창구 구현 

아세안 단일 창구, 국가 단일 창구 및 무역 촉진에 관한 국가 운영위원회의 상설 

기관으로서. 관세총국은 새로운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과 지국이 

협력하여 국가 단일 창구 매커니즘에 따라 이미 시행된 행정 절차에 참여하는 

기업의 범위와 수를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2016 년 ~ 2020 년 동안 국가 단일 창구 

및 아세안 단일 창구 구현 마스터 플랜의 목표와 진행 상황을 충족시켰다. 

국가 단일 창구의 구현: 2019 년에  

국가 단일 창구에서 61 개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부와 부처 협력. 

현재까지 국가 단일 창구는 13 개의 연결된 부, 부처에 174 개의 행정 수속을 가지고 

있으며 3 만 1 천 5 백개 이상의 기업에 235 만건 이상의 실적을 보유. 

관세총국은 총리 결정 684 호 No.684/QD-TTg(2019 년 6 월 4 일자)를 총리에게 

제출하고 비준, 서명을 받기위해 총리 결정 번호 1899 호 No.1899/QD-TTg(2019 년 

6 월 4 일자) 아세안 단일 창구, 국가 단일 창구 및 무역 촉진에 관한 국가 

운영위원회 설립 총리 결정을 개정, 보완함. 

2019 년 2 월 19 일과 2019 년 7 월 31 일 아세안 단일 창구, 국가 단일 창구 및 무역 

촉진에 관한 국가 운영위원회의 4 차, 5 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총리 겸 

1899 위원회 위원장 부응 딘 후에 관세총국의 준비를 높이 평가했다.  

1899 위원회 위원장과 각 부, 부처 관세총국은 자연 자원 환경부와 농업 농촌 

진흥부의 의견을 청해 수렴하여 프로그램과 일정을 개발. 

집중 처리 방향으로 국가 단일 창구, 아세안 단일 창구 구현을 위해 정보 기술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하는 전체 계획 제안; 국가 단일 창구를 통해 정부 기관과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정보를 연결 및 공유하는 것에 관한 의정법 입안 제안서는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상품 영역에서 국가 관리 업무를 위한 서비스이다. 

3.2. 아세안 단일 창구 구현 관련 

2018 년 1 월 1 일부터 베트남은 원산지 증명서(C/O) D 양식, 정보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태국 4 개국과 공식적으로 교환한 최초의 5 개국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은 브루나이 (2019 년 4 월 1 일부터)와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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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7 월 15 일부터)와 추가로 연결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국가로부터 

받은 총 원산지 증명서(C/O)은 91,470 원산지 증명서(C/O)이며 베트남이 다른 

국가로 보내는 총 원산지 증명서 (C/O)는 161,586 원산지 증명서 (C/O)이다. 

현재 관세총국은 농업 농촌 개발부와 협력하여 아세안 관세 신고 (인도네시아 및 

태국과) 및 검역 증명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술 조건을 준비하고있다. 

공장 (인도네시아 포함). 현재 메시지 테스트 및 테스트 연결 검사를 함께.준비하고 

있다. 

또한 재정부는 또한 다른 부, 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각종 의정서를 마무리하고 기술 

요구 사항을 통합하여 세관 신고서 및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정보 교환 시스템을 

유라시아 경제 연합 한국과 전자 원산지 증명서 (C/O) 정보 교환을 구축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 

4. 전문 검사 업무 (KTCN) 

총리 결정 2026 호 No.2026/ QD-TTg 과 총리 결정 1254 호 No.1254/QD-TTg 에서 

전문 검사 업무를 하는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에 초점을 둔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와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 

(i)  각 부서별 전문 검사 관리 업무와 관련된 법률 규범 문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제공에 참여. 

(ii) 부적절한 전문 검사,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검토하여 부적잘한 문제를 

신속하게 탐지한다. 관세 기관과 기업이 일치하여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신속하게 안내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관세 지국의 전문 부서 구성을 건의하여 

전문 검사, 관리 규정을 개정, 보완이나 의견 제시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많은 문서가 개정, 보완 

또는 새로 반행되었습니다. 특히 부처와 지국은 전문 검사 관리에 관한 법률 

규범 문서 84/87 개정, 보완.(97%를 점유)  

 총리 결정 2026 호 No.2026/QD-TTg (2015 년 11 월 17 일자)와 문서 13/29 총리 

결정 1254 호 No.1254/QD-TTg(2018 년 9 월 26 일자)의 요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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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관세 기관의 통계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전문 검사 관리에 관한 정부 부서와 

관세 지국 규정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각 부, 부서는 12,600 개 품목을 

줄였습니다. (2015 년 82,698 개 품목에서 70,087 개 품목으로 감소) 통관전에 

전문 검사 및 관리. 

(iii) 2019 년 재정부 (관세총국)이 주관하여 일부 부처와 전문 법률 검사 실행 부서와 

협력하여 총리 결정 1254 호 No.1254/QĐ-TTg(2019 년 9 월 26 일)의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전문 검사 활동을 개혁하는 과제를 검토했습니다. 이 총리 결정은 

2018 년 ~ 2020 년까지 수출입 제품에 대한 전문 검사 업무 개혁  

 및 무역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가 단일 창구, 아세안 단일 창구 계획을 비준함, 

각 부서, 부처의 전문 명목 HS 코드 검사 및 적용 

 (iv) 재정부는 2019 년 5 월 30 일 각 부, 부서와 함께 검토한 결과, 총리의 지시 이행 

관련 공문서, 재정부-관세총국 6208 호 No.6208/ BTC-TCHQ 를 정부 사무실에 

보고했다. 전문 검사에서 겹치는 상품과 관련하여 총리실 행정절차감찰국 공문 

320 호 No.320/TTg-KSTT(2019 년 3 월 15 일자)에서 구체적으로 현재 25 개 

상품군과 상품이 있습니다 (8 자리 숫자 HS 코드로 계산한 1,012 개의 

상품라인에 해당, 특정 품목명에 의해 상세화된 1,501 개의 품목에 해당) 동시에 

많은 절차와 형식이 전문 검사/ 관리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재정부 관세총국 

공문 6208 호 No.6208/BTC-TCHQ 에서 재정부는 상기에 언급된 구체적인 

숫자와 해법 제안을 보고하였다. 

(v) 국가 단일 창구, 아세안 단일 창구와 수출입 상품에 대한 전문 검사하에 행정 

절차 실행을 위한 의정법 규정을 완성한다. 

(vi) 국가 무역 정보 포털 (VTIP)을 구축한다. 

(vii)통관 보증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고 여러 구성원 공무원, 전문가, 정부 각 부, 부처, 

기업체 대표, 수출입 업체, 보험회사와 함께 각 국의 모델을 분석하고 베트남 

통관 보증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적합한 방안을 구현할 많은 집중 작업 세션을 

조직함. 

 (vii)수출입 물품 전자 상거래 관리 프로젝트 초안, 총리 보고서 초안, 프로젝트 비준 

총리 결정 초안, 수출입 전자 상거래 관리 의정법 초안을 완성하여 각 정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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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작성 위원회, 전자 상거래 거래소, 각종 협회, 베트남 상공 회의소에 의견을 

청함. 

(viii)전문 검사 절차를 계속 디지털화하고 동시에 국가 단일 창구에 가입. 현재까지 

13 개의 부와 부서가 연결되어 있고. 174 개의 행정 절차가 국가 단일 창구에 

올라와 있으며  만 9 백 업체가 참여하여 처리된 행정 건수는 총 230 만건이 넘는 

서류가 처리됨. 

(ix) 2019 년 년초 수개월간 재정부 (관세총국)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다음을 

구성했다.  

신규 절차 구축 7 회 훈련 과정,  

국가 단일 창구, 아세안 단일 창구 구현과 국가 단일 창구 포털, 국가 단일 창구 전문 

검사 포털 및 관세총국 전자 정보 신문 포털에 대한 홍보안을 작성한다.  

국가 단일 창구 관세총국의 상임지원실 (헬프 데스크)를 통해 행정 절차 실행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내한다.  

기업 지원 사업에 각 부, 부서와 협력하여 국가 단일 창구를 통해 새로운 행정 

절차를 전개할 계획을 구현함. 

5.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실시 

정부 의결서 36a 호 No.36a/ NQ-CP 의 2017 년 초부터 세관 부문의 온라인 공공 

서비스 (DVCTT)가 공식적으로 관세 포털에서 시행되었다. 

현재, 관세총국은 172/183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레벨 3 및 4 (거의 

94 %를 차지함)를 제공중이며 이 중 세관 분야에 163 개의 행정 절차가 온라인 

작업으로 레벨 4 (89.07%에 도달)에서 이루어짐. 연초부터 지금까지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총 행정 절차는 83,152 가지이며 총 13,910 곳의 

온라인 공공 서비스 공급자가 있이며, 그 중 기업체는 13,822 업체, 개인은 88 명이 

온라인 공공 서비스 제공중이다. 

온라인 공공 행정 서비스 외에도 상품 코드 및 세율 검색 및 결정과 같은 통관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온라인 공공 서비스가 전자 세관 포털에 제공된다.  

전자 서명 등록, 전자 세관 절차 참여 계정 등록, 납세 정보 검색, 미납 관세 조회, 

세관 감찰 시스템 바코드 목록을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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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공 서비스의 구현은 세관 기관과 기업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세관 

기관 운영의 홍보 및 투명성에 제고에 기여하여 기업체를 위한 행정 절차 실행 

시간과 비용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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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Ộ TÀI CHÍNH 

TỔNG CỤC HẢI QUAN 
 

 

 

Phần A: 
 DANH MỤC VĂN BẢN MỚI BAN HÀNH TỪ THÁNG 9/2018 

 

1. Luật quản lý thuế số 38/2019/QH14 ngày 13/6/2019. 

2. Nghị định số 57/2019/NĐ-CP ngày 26/6/2019 của Chính phủ về Biểu thuế xuất 
khẩu ưu đãi,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để thực hiện Hiệp định Đối tác Toàn diện và 
Tiến bộ xuyên Thái Bình Dương giai đoạn 2019 – 2022. 

3. Nghị định số 14/2019/NĐ-CP ngày 01/02/2019 của Chính phủ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08/2015/NĐ-CP ngày 28/10/201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và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4. Quyết định số 23/2019/QĐ-TTg ngày 27/6/2019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ban 
hành danh mục hàng hóa nhập khẩu phải làm thủ tục tại cửa khẩu nhập. 

5. Thông tư số 93/2018/TT-BTC ngày 05/10/2018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tại Thông tư số 19/2014/TT-BTC ngày 11/02/2014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thủ tục tạm nhập khẩu, tái xuất khẩu, tiêu hủy, chuyển nhượng xe ô tô, 
xe hai bánh gắn máy của đối tượng được hưởng quyền ưu đãi, miễn trừ tại Việt Nam. 

6. Thông tư số 07/2019/TT-BTC ngày 15/02/2019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tại Thông tư số 72/2015/TT-BTC ngày 12/5/2015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áp dụng chế độ ưu tiên trong việc thực hiện thủ tục hải quan, kiểm tra, giám 
sát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của doanh nghiệp. 

7. Thông tư số 09/2019/TT-BTC ngày 15/02/2019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nội dung tại các phụ lục của Thông tư số 65/2017/TT-BTC ngày 
27/6/2017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ban hành Danh mục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Việt Nam. 

8. Thông tư số 22/2019/TT-BTC ngày 16/4/2019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tại Thông tư số 12/2015/TT-BTC ngày 30/01/2015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chi tiết thủ tục cấp chứng chỉ nghiệp vụ khai hải quan; cấp và thu hồi mã số 
nhân viên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trình tự, thủ tục công nhận và hoạt động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9. Thông tư số 56/2019/TT-BTC ngày 23/8/2019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Thông tư 49/2015/TT-BTC ngày 14/4/2015 quy định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thư, gói, kiện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gửi qua dịch vụ bưu chính của 
doanh nghiệp được chỉ định và Thông tư số 191/2015/TT-BTC ngày 24/11/2015 quy định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quá cảnh gửi qua dịch vụ chuyển phát 
nhanh quốc tế. 

10. Thông tư 60/2019/TT-BTC ngày 30/8/2019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Thông tư 39/2015/TT-BTC ngày 25/3/2015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về trị giá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https://thuvienphapluat.vn/van-ban/xuat-nhap-khau/thong-tu-19-2014-tt-btc-thu-tuc-tam-nhap-tai-xuat-tieu-huy-chuyen-nhuong-xe-uu-dai-mien-tru-tai-viet-nam-221374.aspx
https://thuvienphapluat.vn/van-ban/doanh-nghiep/thong-tu-72-2015-tt-btc-che-do-uu-tien-thu-tuc-hai-quan-doi-voi-hang-xuat-nhap-khau-doanh-nghiep-273841.aspx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thong-tu-65-2017-tt-btc-danh-muc-hang-hoa-xuat-khau-nhap-khau-viet-nam-354599.aspx
https://thuvienphapluat.vn/van-ban/xuat-nhap-khau/thong-tu-12-2015-tt-btc-chung-chi-nghiep-vu-cap-thu-hoi-ma-so-nhan-vien-dai-ly-lam-thu-tuc-hai-quan-267141.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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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Ộ TÀI CHÍNH 

TỔNG CỤC HẢI QUAN 
 

 

 

                                                                                                            

Phần B: 
 NHỮNG CHÍNH SÁCH MỚI VỀ PHÁP LUẬT  

HẢI QUAN TỪ THÁNG 9/2018 ĐẾN NAY 
 

Kể từ sau Hội nghị đối thoại với doanh nghiệp toàn quốc năm 2018, Bộ Tài chính, 
Tổng cục Hải quan đã tiếp tục thực hiện cải cách thủ tục hành chính nhằm đạt được các mục 
tiêu: 

- Tiếp tục đổi mới toàn diện hơn về phương thức quản lý và chính sách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phù hợp với tiến trình hội nhập kinh tế theo hướng ổn định, công khai, minh 
bạch, tạo môi trường kinh tế lành mạnh; phù hợp với các Điều ước quốc tế và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tự do, Luật Hải quan,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và các Luật khác có liên 
quan. 

- Hoàn thiện cơ sở pháp lý để triển khai Cơ chế một cửa quốc gia nhằm giảm thời gian 
thông quan, tiết kiệm chi phí cho doanh nghiệp, phù hợp với sự phát triển của thương mại 
quốc tế. 

- Tiếp tục cải cách thủ tục hải quan theo hướng công khai, minh bạch, tạo thuận lợi 
cho doanh nghiệp xuất nhập khẩu. 

Bên cạnh đó, Tổng cục Hải quan tiếp tục tham mưu trình Bộ Tài chính và các cơ quan 
có thẩm quyền ban hành các Nghị định, Quyết định và Thông tư để hoàn thiện thể chế về hải 
quan. Dưới đây là một số chính sách mới về pháp luật hải quan từ tháng 9/2018 đến nay: 

 

1. Luật quản lý thuế số 38/2019/QH14 ngày 13/6/2019 
Luật quản lý thuế được Quốc hội thông qua ngày 13/6/2019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ừ 

ngày 01/7/2020), theo đó có một số nội dung quy định mới của Luật này liên quan đến lĩnh 
vực hải quan, cụ thể như sau: 

1.1. Phạm vi điều chỉnh và đối tượng áp dụng (Điều 1) 
Luật quản lý thuế số 38/2019/QH14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các loại thuế, các khoản thu 

khác thuộc ngân sách nhà nước để bao quát tất cả các nguồn thu của ngân sách nhà nước. Các 
khoản thu khác thuộc ngân sách nhà nước bao gồm: Các khoản thu khác thuộc ngân sách nhà 
nước do cơ quan quản lý thuế quản lý thu và các khoản thu khác thuộc ngân sách nhà nước 
không do cơ quan quản lý thuế quản lý thu. Danh mục các khoản thu này đã được thể hiện tại 
khoản 2, khoản 3 Điều 3 Luật QLT số 38/2019/QH14. 

1.2. Về thủ tục khai thuế, tính thuế (Chương IV) 
Để khắc phục các quy định còn bất cập về khai thuế, tính thuế, nộp thuế. Luật quản lý 

thuế đã được rà soát để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quy định theo hướng: 

- Sửa đổi quy định về thời hạn nộp hồ sơ khai thuế theo hướng quy định dẫn chiế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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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ời hạn nộp hồ sơ khai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Hải quan (khoản 6 Điều 44).  

- Bổ sung quy định địa điểm nộp hồ sơ khai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hải quan (khoản 3 Điều 45). 

-  Sửa đổi quy định về khai bổ sung hồ sơ khai thuế theo hướng quy định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việc khai bổ sung hồ sơ khai thuế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hải quan (khoản 5 Điều 47) 

1.3. Về ấn định thuế (Điều 52) 
- Sửa đổi, bổ sung quy định về các trường hợp ấn định thuế, bổ sung thêm trường hợp 

ấn định thuế đối với hàng hoá xuất khẩu, nhập khẩu trong trường hợp: (i) Không chứng minh, 
giải trình hoặc quá thời hạn quy định mà không giải trình được các nội dung liên quan đến 
việc xác định nghĩa vụ thuế theo quy định pháp luật; không chấp hành quyết định kiểm tra, 
thanh tra của cơ quan hải quan; (ii) Không phản ánh hoặc phản ánh không đầy đủ, trung thực, 
chính xác số liệu trên sổ kế toán để xác định nghĩa vụ thuế; (iii) Giao dịch được thực hiện 
không đúng với bản chất kinh tế, không đúng thực tế phát sinh ảnh hưởng đến số thuế phải 
nộp; (iv) Trường hợp khác do cơ quan hải quan hoặc cơ quan khác phát hiện việc kê khai, tính 
thuế không đúng với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 Sửa đổi, bổ sung căn cứ ấn định thuế để phù hợp với thực tế công tác ấn định thuế 
của ngành hải quan.   

1.4. Về thời hạn nộp thuế (Điều 55) 
Bổ sung khoản 4 quy định thời hạn nộp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theo hướng: 

-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thuộc đối tượng chịu thuế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thuế, thời hạn nộp thuế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Các trường hợp phát sinh số tiền thuế phải nộp sau khi thông quan hoặc giải phóng hàng 
hóa thì thời hạn nộp tiền thuế phát sinh được thực hiện như sau: 

+ Thời hạn nộp thuế khai bổ sung, nộp số tiền thuế ấn định được áp dụng theo thời 
hạn nộp thuế của tờ khai hải quan ban đầu; 

+ Thời hạn nộp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phải phân tích, giám định để xác định chính xác 
số tiền thuế phải nộp; hàng hóa chưa có giá chính thức tại thời điểm đăng ký tờ khai hải quan; 
hàng hóa có khoản thực thanh toán, hàng hóa có các khoản điều chỉnh cộng vào trị giá hải 
quan chưa xác định được tại thời điểm đăng ký tờ khai hải qua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thời hạn nộp thuế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này hiện đa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Điều 42, 46 Thông tư 38/2015/TT-BTC).  

Lý do: Thời hạn nộp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thuộc đối tượng chịu 
thuế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9 Luật thuế XNK số 107. Tuy nhiên, tại Luật thuế XNK 
số 107 chưa có quy định về thời hạn nộp tiền thuế phát sinh sau thông quan/giải phóng hàng. 
Vì vậy, Luật quản lý thuế số 38 đã bổ sung quy định thời hạn nộp thuế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nêu trên tại khoản 4 Điều 55 để có cơ sở pháp lý thực hiện từ Luật. 

1.5. Về hoàn thuế (Chương VIII) 
- Sửa đổi quy định về các trường hợp thuộc diện hoàn thuế theo đó: Cơ quan quản lý thuế 

thực hiện hoàn thuế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tổ chức, cá nhân thuộc diện được hoàn thuế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thuế (khoản 1 Điều 70). 

- Bổ sung quy định cơ quan hải quan nơi quản lý khoản thu tiếp nhận hồ sơ hoàn thuế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hoàn thuế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thuế; trường hợp người nước ngoài, 



4 
 

người Việt Nam định cư ở nước ngoài xuất cảnh có hàng hóa thuộc trường hợp hoàn thuế thì cơ 
quan hải quan nơi làm thủ tục xuất cảnh tiếp nhận hồ sơ hoàn thuế (điểm b khoản 1 Điều 72). 

- Bổ sung quy định Tổng cục trưởng Tổng cục Hải quan, Cục trưởng Cục hải quan, Chi cục 
trưởng Chi cục Hải quan nơi phát sinh số tiền thuế được hoàn ban hành quyết định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hoàn thuế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thuế (khoản 3 Điều 76). 

1.6. Về không thu thuế (Điều 78) 
Pháp luật về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đã quy định về các trường hợp không thu thuế, 

tuy nhiên Luật quản lý thuế hiện hành chưa có quy định này; Vì vậy, Luật quản lý thuế số 38 đã bổ 
sung quy định về không thu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Điều 78). 

1.7. Cưỡng chế thi hành quyết định hành chính về quản lý thuế (Điều 124 đến Điều 
135)  

Kế thừa các biện pháp cưỡng chế thi hành quyết định hành chính thuế và  quy định 
Luật Quản lý thuế hiện hành, để công tác đôn đốc thu hồi nợ có hiệu quả và đơn giản hóa thủ 
tục hành chính, Luật quản lý thuế số 38 đã quy định: 

- Các biện pháp cưỡng chế: trích tiền từ tài khoản của đối tượng bị cưỡng chế thi hành 
quyết định hành chính về quản lý thuế; Khấu trừ một phần tiền lương hoặc thu nhập; Dừng 
làm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thực hiện theo nguyên tắc căn cứ 
vào tình hình thực tế, cơ quan quản lý thuế áp dụng biện pháp cưỡng chế phù hợp; 

- Các biện pháp cưỡng chế: Ngừng sử dụng hóa đơn; Kê biên tài sản, bán đấu giá tài 
sản kê biê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hu tiền, tài sản khác do cơ quan, tổ chức, cá nhân 
khác đang nắm giữ; Thu hồi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doanh nghiệp,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kinh doanh, thực hiện theo nguyên tắc trường hợp không áp dụng được biện pháp cưỡng 
chế trước thì cơ quan quản lý thuế chuyển sang áp dụng biện pháp cưỡng chế sau. 

2. Nghị định số 57/2019/NĐ-CP ngày 26/6/2019 của Chính phủ về Biểu thuế xuất 
khẩu ưu đãi,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để thực hiện Hiệp định Đối tác Toàn 
diện và Tiến bộ xuyên Thái Bình Dương giai đoạn 2019 – 2022 

Theo quy định của Hiệp định CPTPP, 6 nước đầu tiên phê chuẩn Hiệp định (gồm: Mê-
hi-cô, Ô-xtơ-rây-lia, Ca-na-đa, Nhật Bản, Niu Di-lân, Xinh-ga-po) có quyền thông báo với 
các nước phê chuẩn sau về thời điểm bắt đầu lộ trình cắt giảm thuế. Trên cơ sở quy định đó, 5 
nước gồm: Ô-xtơ-rây-lia, Ca-na-đa, Nhật Bản, Niu Di-lân, Xinh-ga-po thông báo áp dụng 
mức cắt giảm thuế lần thứ hai cho Việt Nam từ ngày 14/01/2019. Đối với 5 nước này, Việt 
Nam cũng áp dụng mức cắt giảm thuế lần thứ hai từ ngày 14/01/2019. 

Mê-hi-cô thông báo áp dụng mức cắt giảm thuế lần thứ nhất cho Việt Nam từ ngày 
14/01/2019, theo đó Việt Nam cũng áp dụng mức cắt giảm thuế lần thứ nhất từ ngày 
14/01/2019. Việc áp dụng hai lộ trình riêng cho hai nhóm nước như trên đảm bảo tuân thủ 
cam kết và đảm bảo lợi ích cho Việt Nam. 

Thực hiện lộ trình cắt giảm thuế quan theo quy định tại Hiệp định CPTPP, ngày 
26/6/2019, Chính phủ đã ban hành Nghị định 57/2019/NĐ-CP. Theo đó, Biểu thuế xuất khẩu 
ưu đãi để thực hiện Hiệp định CPTPP được quy định tại Phụ lục I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iểu thuế xuất khẩu bao gồm: Mã hàng, mô tả hàng hóa, thuế suất thuế xuất khẩu ưu 
đãi theo các giai đoạn khi xuất khẩu sang từng nước, đối với từng mã hàng, theo các năm 
trong giai đoạn 2019 – 2022. 

Các mặt hàng không thuộc Biểu thuế xuất khẩu ưu đãi quy định tại Phụ lục I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được áp dụng mức thuế suất 0% khi xuất khẩu sang: Liên bang Mê-
hi-cô, Ô-xtơ-rây-lia, Ca-na-đa, Nhật Bản, Niu Di-lân, Cộng hòa Xinh-ga-po. 

Điều kiện áp dụng thuế suất thuế xuất khẩu ưu đãi theo Hiệp định CPTPP là: hàng hó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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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uất khẩu từ Việt Nam được nhập khẩu vào lãnh thổ các nước Ô-xtơ-rây-lia, Ca-na-đa, Nhật 
Bản, Niu Di-lân, Cộng hòa Xinh-ga-po, Liên bang Mê-hi-cô; Có chứng từ vận tải (bản chụp) 
thể hiện đích đến thuộc lãnh thổ các nước này và Có tờ khai hải quan nhập khẩu của lô hàng 
xuất khẩu từ Việt Nam vào các nước đó (bản chụp và bản dịch tiếng Anh hoặc tiếng Việt 
trong trường hợp ngôn ngữ sử dụng trên tờ khai không phải là tiếng Anh). 

Thủ tục áp dụng thuế suất thuế xuất khẩu ưu đãi theo Hiệp định CPTPP thực hiện như 
sau: 

Tại thời điểm làm thủ tục hải quan, người khai hải quan thực hiện khai tờ khai xuất 
khẩu, áp dụng mức thuế suất, tính và nộp thuế theo Biểu thuế xuất khẩu theo Danh mục mặt 
hàng chịu thuế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25/2017/NĐ-CP và các văn bản sửa đổi, bổ 
sung. 

Trong thời hạn một năm kể từ ngày đăng ký tờ khai xuất khẩu, người khai hải quan 
nộp đầy đủ các chứng từ chứng minh hàng hóa đáp ứng đủ điều kiện được hưởng thuế suất 
thuế xuất khẩu ưu đãi (chứng từ vận tải (bản chụp), tờ khai hải quan nhập khẩu của lô hàng) 
và thực hiện khai bổ sung để áp dụng thuế suất thuế xuất khẩu ưu đãi theo quy định. Quá một 
năm, hàng hóa xuất khẩu không được áp dụng mức thuế suất thuế xuất khẩu ưu đãi theo Hiệp 
định CPTPP. 

Cơ quan hải quan kiểm tra hồ sơ, kiểm tra mức thuế, nếu hàng hóa xuất khẩu đáp ứng 
đủ các điều kiện quy định thì thực hiện xử lý tiền thuế nộp thừa cho người khai hải qua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thuế. 

Nghị định 57/2019/NĐ-CP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ừ ngày 26/6/2019 và áp dụng đối với 
các tờ khai hải quan đăng ký từ ngày 14/01/2019. Những tờ khai hải quan đăng ký từ ngày 
14/01/2019 đến 25/6/2019 nếu đáp ứng đủ các điều kiện được hưởng thuế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và đã nộp thuế theo mức cao hơn thì được cơ quan hải quan xử lý tiền thuế nộp 
thừa. 

Với việc ban hành Nghị định này, đây là Biểu thuế suất thuế thuế xuất khẩu ưu đãi đầu 
tiên của Việt Nam chỉ áp dụng cho hàng hóa Việt Nam xuất khẩu sang một số nước nhất định 
bên cạnh Biểu thuế xuất khẩu theo Danh mục mặt hàng chịu thuế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25/2017/NĐ-CP. 

3. Nghị định số 14/2019/NĐ-CP ngày 01/02/2019 của Chính phủ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08/2015/NĐ-CP ngày 28/10/201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và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Ngày 01/2/2019, Chính phủ ban hành Nghị định số 14/2019/NĐ-CP ngày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08/2015/NĐ-CP ngày 28/10/201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và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Nghị định số 14/2019/NĐ-CP (có hiệu lực ngày 
20/3/2019) quy định một số  nội dung mới như sau: 

- Bổ sung đối tượng không chịu thuế bao gồm: Tàu bay sử dụng cho mục đích phun 
thuốc trừ sâu, chữa cháy, quay phim, chụp ảnh, đo đạc bản đồ. 

- Quy định rõ hơn về thủ tục, hồ sơ, trình tự, thẩm quyền giải quyết hoàn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để gia công, sản xuất xuất khẩu, hàng hóa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tạm  nhập tái xuất. 

- Về khấu trừ thuế: 

3.1. Người nộp thuế sản xuất hàng hóa thuộc đối tượng chịu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bằng các nguyên liệu chịu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được khấu trừ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đã nộp 
đối với nguyên liệu nhập khẩu (bao gồm cả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đã nộp theo Quyết đị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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ấn định thuế của cơ quan hải quan, trừ trường hợp cơ quan hải quan xử phạt về gian lận, trốn 
thuế) hoặc đã trả đối với nguyên liệu mua trực tiếp từ cơ sở sản xuất trong nước khi xác định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phải nộp.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được khấu trừ tương ứng với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của nguyên liệu đã sử dụng để sản xuất hàng hóa chịu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bán ra. Riêng đối với xăng sinh học: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được khấu trừ của kỳ khai 
thuế được căn cứ vào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đã nộp hoặc đã trả trên một đơn vị nguyên liệu 
mua vào của kỳ khai thuế trước liền kề của xăng khoáng để sản xuất xăng sinh học. 

3.2. Người nộp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đối với hàng hóa chịu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nhập 
khẩu được khấu trừ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đã nộp ở khâu nhập khẩu bao gồm cả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đã nộp theo Quyết định ấn định thuế của cơ quan hải quan, trừ trường hợp cơ 
quan hải quan xử phạt về gian lận, trốn thuế khi xác định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phải nộp 
bán ra trong nước.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được khấu trừ tương ứng với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của hàng hóa nhập khẩu chịu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bán ra và chỉ được khấu trừ tối đa 
bằng tương ứng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tính được ở khâu bán ra trong nước. Phần chênh lệch 
không được khấu trừ giữa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đã nộp ở khâu nhập khẩu với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bán ra trong nước, người nộp thuế được hạch toán vào chi phí để tính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3.3. Điều kiện khấu trừ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được quy định như sau: 

a)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hập khẩu nguyên liệu chịu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để sản xuất 
hàng hóa chịu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và trường hợp nhập khẩu hàng hóa chịu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thì chứng từ để làm căn cứ khấu trừ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là chứng từ nộp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khâu nhập khẩu. 

b)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mua nguyên liệu trực tiếp của nhà sản xuất trong nước: 

- Hợp đồng mua bán hàng hóa, trong hợp đồng phải có nội dung thể hiện hàng hóa do 
cơ sở bán hàng trực tiếp sản xuất; bản sao Giấy chứng nhận kinh doanh của cơ sở bán hàng 
(có chữ ký, đóng dấu của cơ sở bán hàng). 

- Chứng từ thanh toán qua ngân hàng. 

- Chứng từ để làm căn cứ khấu trừ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là hóa đơn giá trị gia tăng khi 
mua hàng.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mà đơn vị mua hàng đã trả khi mua nguyên liệu được xác 
định = giá tính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nhân (x) thuế suấ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trong đó: 

 

Giá tính thuế 
TTĐB 

 

    = 

Giá mua chưa có thuế GTGT (thể hiện trên 
hóa đơn GTGT) 

-
- 

Thuế bảo vệ môi trường 
(nếu có) 

1 + Thuế suất thuế TTĐB 

Việc khấu trừ tiền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được thực hiện khi kê khai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và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phải nộp được xác định theo công thức sau: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phải nộp =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của 
hàng hóa chịu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được bán ra trong kỳ 

    -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đã nộp đối 
với hàng hóa, nguyên liệu ở khâu 
nhập khẩu hoặc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đã trả ở khâu nguyên liệu mua 
vào tương ứng với số hàng hóa 
được bán ra trong kỳ 

 

Trường hợp chưa xác định được chính xác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đã nộp (hoặc đ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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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ả) cho số nguyên vật liệu tương ứng với số sản phẩm tiêu thụ trong kỳ thì có thể căn cứ vào 
số liệu của kỳ trước để tính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được khấu trừ và sẽ xác định theo số thực tế vào 
cuối quý, cuối năm. Trong mọi trường hợp,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được phép khấu trừ tối đa 
không vượt quá số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tính cho phần nguyên liệu theo tiêu chuẩn định mức kinh tế 
kỹ thuật của sản phẩm. 

4. Quyết định số 23/2019/QĐ-TTg ngày 27/6/2019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ban 
hành danh mục hàng hóa nhập khẩu phải làm thủ tục tại cửa khẩu nhập. 

Quyết định 23/2019/QĐ-TTg có hiệu lực từ ngày 1/9/2019, thay thế Quyết định 
15/2017/QĐ-TTg ngày 12/5/2017. Theo đó, Nghị định quy định một số nội dung cụ thể: 

Quy định rõ cửa khẩu nhập: 
Quyết định 23/2019/QĐ-TTg đã phân định rõ thế nào là cửa khẩu nhập để doanh 

nghiệp có thể lựa chọn cửa khẩu khi làm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từng tuyến đường bộ, đường 
sắt, đường biển, hàng không. 

Cụ thể, đối với phương thức vận tải đường biển, đường hàng không, cửa khẩu nhập là 
cảng biển, cảng hàng không nơi hàng hóa được dỡ xuống hoặc cảng biển, cảng hàng không 
ghi trên vận đơn nơi hàng hóa được vận chuyển đến. 

Đối với phương thức vận tải đường sắt, cửa khẩu nhập là ga đường sắt liên vận quốc tế 
ở biên giới. Đối với phương thức vận tải đường bộ, đường sông, cửa khẩu nhập là cửa khẩu 
quốc tế, cửa khẩu chính nơi hàng hóa nhập khẩu đi vào lãnh thổ Việt Nam. Đối với hàng hóa 
thuộc đối tượng áp dụng biện pháp chỉ định cửa khẩu nhập khẩu thì cửa khẩu nhập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 

Quyết định cũng nêu rõ Danh mục hàng hóa được làm thủ tục tại cửa khẩu nhập gồm: 
Thuốc lá điếu, xì gà và chế phẩm khác từ cây thuốc lá dùng để hút, hít, nhai, ngửi, ngậm; 
rượu; bia sản xuất từ malt; xe ô tô chở người dưới 16 chỗ ngồi; xe mô tô hai bánh, xe mô tô 
ba bánh nguyên chiếc, có động cơ đốt trong kiểu piston có dung tích xi lanh trên 125cc; máy 
bay, du thuyền; xăng các loại; điều hòa không khí, có công suất từ 90.000 BTU trở xuống; bài 
lá; giấy vàng mã; 

Ngoài ra, danh mục này còn có: Tiền chất thuốc nổ, vật liệu nổ công nghiệp theo Danh 
mục do Bộ Công Thương quy định; hàng hóa nhập khẩu thuộc Danh mục có ảnh hưởng đến 
quốc phòng, an ninh do Chính phủ ban hành; hàng hóa nhập khẩu từ các quốc gia, vùng lãnh 
thổ có cảnh báo về nguy cơ dịch bệnh theo thông báo của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hàng hóa trong các vụ việc áp dụng biện pháp phòng vệ thương mại và biện pháp chống 
lẩn tránh biện pháp phòng vệ thương mại theo quyết định do Bộ trưởng Bộ Công thương ban 
hành. 

Địa điểm làm thủ tục hải quan: 
Quyết định cũng nêu rõ, hàng hóa nhập khẩu thuộc Danh mục, người khai hải quan 

được lựa chọn làm thủ tục hải quan tại Chi cục Hải quan cửa khẩu nhập quy định trên, hoặc 
tại các địa điểm làm thủ tục hải quan ngoài cửa khẩu nhập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1- Thiết bị, máy móc, vật tư nhập khẩu để xây dựng nhà máy, công trình được làm thủ 
tục hải quan tại chi cục hải quan nơi có nhà máy, công trình hoặc kho của nhà máy, công 
trình. 

2- Hàng hóa nhập khẩu phục vụ gia công, sản xuất tiêu dùng trong nước, sản xuất xuất 
khẩu và chế xuất được làm thủ tục hải quan tại chi cục hải quan nơi có trụ sở chính hoặc trụ 
sở chi nhánh hoặc cơ sở sản xuất; chi cục hải quan quản lý hàng gia công, sản xuất thuộc cục 
hải quan nơi có cơ sở sản xuất hoặc nơi có cửa khẩu nh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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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àng hóa đưa từ nước ngoài vào khu phi thuế quan, kho ngoại quan được làm thủ 
tục hải quan tại chi cục hải quan quản lý khu phi thuế quan, kho ngoại quan (trừ hàng hóa đưa 
từ nước ngoài gửi kho ngoại quan để xuất đi nước khác theo quy định phải có Giấy chứng 
nhận mã số tạm nhập tái xuất của Bộ Công thương chỉ được gửi kho ngoại quan tại tỉnh, thành 
phố nơi có cửa khẩu nhập hoặc cửa khẩu xuất). 

4- Hàng hóa nhập khẩu bán tại cửa hàng miễn thuế được làm thủ tục hải quan tại chi 
cục hải quan quản lý cửa hàng miễn thuế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47 Luật Hải quan. 

5- Hàng hóa tạm nhập khẩu và hàng hóa gửi qua dịch vụ bưu chính, dịch vụ chuyển 
phát nhanh được làm thủ tục hải quan tại các địa điểm theo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biện pháp thi hành Luật Hải quan về thủ tục hải quan, kiểm tra, giám sát, kiểm soát 
hải quan. 

6- Hàng hóa nhập khẩu phục vụ yêu cầu cứu trợ khẩn cấp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50 Luật Hải quan được làm thủ tục hải quan tại Chi cục Hải quan nơi xảy ra thiên tai, 
dịch bệnh hoặc có yêu cầu cứu trợ khẩn cấp. 

7- Hàng hóa chuyên dùng nhập khẩu phục vụ an ninh quốc phòng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50 Luật Hải quan được làm thủ tục hải quan tại chi cục hải quan theo đề nghị 
của người khai hải quan. 

8- Xăng các loại nhập khẩu từ nước ngoài hoặc từ kho ngoại quan nhập khẩu vào nội 
địa được làm thủ tục hải quan tại chi cục hải quan nơi thương nhân có kho xăng dầu đáp ứng 
điều kiện kiểm tra, giám sát hải quan. 

9- Hàng hóa nhập khẩu đóng chung container đưa về địa điểm thu gom hàng lẻ được 
làm thủ tục hải quan tại cơ quan hải quan quản lý địa điểm thu gom hàng lẻ. 

5. Thông tư số 93/2018/TT-BTC ngày 05/10/2018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tại Thông tư số 19/2014/TT-BTC ngày 11/02/2014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thủ tục tạm nhập khẩu, tái xuất khẩu, tiêu hủy, chuyển 
nhượng xe ô tô, xe hai bánh gắn máy của đối tượng được hưởng quyền ưu đãi, miễn trừ 
tại Việt Nam 

Theo Thông tư 93/2018/TT-BTC thì chính sách thuế đối với xe ô tô chuyển nhượng đã 
được sửa đổi như sau: 

a) Thông tư đã quy định cụ thể các chứng từ chứng minh quyền sở hữu xe khi các đối 
tượng ưu đãi, miễn trừ làm thủ tục tạm nhập khẩu xe: 

Vận tải đơn hoặc các chứng từ vận tải khác có giá trị tương đương thể hiện người nhận 
hàng trên các chứng từ này là người đề nghị cấp giấy tạm nhập xe hoặc tổ chức, cá nhân được 
đối tượng quy định tại khoản 1, khoản 2 và khoản 3 Điều 2 Thông tư này ủy thác tạm nhập 
khẩu: 01 bản chính và 01 bản copy của hãng vận chuyển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xe được vận 
chuyển từ nước ngoài vào Việt Nam (trừ trường hợp tạm nhập khẩu xe ô tô, xe gắn máy qua 
cửa khẩu đường bộ) và một trong các giấy tờ sau: 

- Giấy đăng ký lưu hành hoặc giấy hủy đăng ký lưu hành xe ô tô hoặc giấy chứng nhận 
xuất khẩu hoặc giấy chứng nhận sở hữu xe ô tô do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ủa nước chuyển đi 
cấp hoặc các giấy tờ có giá trị pháp lý tương đương: 01 bản dịch tiếng Việt có chứng thực từ 
bản chính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tạm nhập khẩu xe ô tô là tài sản di chuyển; 

- Chứng từ thanh toán tiền mua xe qua ngân hàng (01 bản chụp có xác nhận của ngân 
hàng) hoặc hợp đồng mua bán hoặc hóa đơn thương mại (01 bản chụp kèm bản chính để đối 
chiếu)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tạm nhập khẩu xe từ nước ngoài hoặc nhận chuyển nhượng xe của 
đối tượng ưu đãi, miễn trừ khác. 

https://thuvienphapluat.vn/van-ban/xuat-nhap-khau/thong-tu-19-2014-tt-btc-thu-tuc-tam-nhap-tai-xuat-tieu-huy-chuyen-nhuong-xe-uu-dai-mien-tru-tai-viet-nam-221374.aspx
https://thuvienphapluat.vn/van-ban/Xuat-nhap-khau/Thong-tu-93-2018-TT-BTC-sua-doi-Thong-tu-19-2014-TT-BTC-tam-nhap-khau-xe-doi-tuong-mien-tru-396813.aspx?newsid=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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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ường hợp đối tượng được hưởng quyền ưu đãi ủy thác cho tổ chức, cá nhân khác tại 
Việt Nam mua xe từ nước ngoài thì tổ chức, cá nhân nhận ủy thác phải có các chứng từ quy 
định tại Điểm này và nộp 01 bản chụp hợp đồng ủy thác, xuất trình bản chính để đối chiếu; 

- Giấy tờ cho, biếu tặng từ phía nước ngoài hoặc từ đối tượng được hưởng quyền ưu 
đãi, miễn trừ khác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được cho, biếu tặng: 01 bản dịch tiếng Việt có chứng 
thực từ bản chính; 

- Giấy tờ điều chuyển xe: 01 bản dịch tiếng Việt có chứng thực từ bản chính đối với 
trong trường hợp đối tượng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2 Thông tư này nhận điều chuyển xe từ 
nước ngoài; 

b) Quy định về thủ tục chuyển nhượng giữa 02 đối tượng được hưởng quyền ưu đãi, 
miễn trừ: 

- Thủ tục chuyển nhượng xe ô tô giữa các đối tượng được hưởng quyền ưu đãi, miễn 
trừ tại Việt Nam (trước đây Thông tư 19/2014/TT-BTC chưa có quy định này). 

+ Đối tượng chuyển nhượng xe thực hiện thủ tục cấp giấy chuyển nhượng xe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1 Thông tư số 93/2018/TT-BTC; 

+ Đối tượng nhận chuyển nhượng xe thực hiện thủ tục cấp giấy tạm nhập khẩu xe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1 Thông tư số 93/2018/TT-BTC (trừ yêu cầu nộp vận tải đơn hoặc 
các chứng từ vận tải khác có giá trị tương đương); 

+ Các đối tượng được hưởng quyền ưu đãi, miễn trừ tại Việt Nam căn cứ giấy chuyển 
nhượng xe, giấy tạm nhập khẩu xe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này để thực hiện thủ 
tục chuyển nhượng xe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1 Thông tư số 93/2018/TT-BTC. Cục 
Hải quan tỉnh, thành phố nơi quản lý đối tượng nhận chuyển nhượng xe căn cứ giấy tạm nhập 
khẩu, tờ khai hàng hóa nhập khẩu khi đã hoàn thành thủ tục chuyển nhượng xe để theo dõi, 
quản lý tiếp. 

+ Quy định cụ thể về thủ tục chuyển nhượng xe trong trường hợp đối tượng ưu đãi, 
miễn trừ chuyển vùng công tác, cụ thể (trước đây Thông tư 19/2014/TT-BTC chưa có quy 
định này). 

-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chuyển vùng công tác tại Việt Nam: 

+ Trách nhiệm: 

++ Thực hiện thủ tục cấp giấy chuyển nhượng xe tại Cục Hải quan tỉnh, thành phố nơi 
đã cấp giấy tạm nhập khẩu xe; 

++ Thực hiện thủ tục cấp giấy tạm nhập khẩu theo quy định tại Cục Hải quan tỉnh, 
thành phố nơi quản lý tiếp theo (trừ yêu cầu nộp giấy tờ chứng minh quyền sở hữu xe); 

++ Không thực hiện thủ tục chuyển nhượng và thủ tục tạm nhập khẩu xe. 

Thông tư có hiệu lực ngày 20/11/2018. 

6. Thông tư số 07/2019/TT-BTC ngày 15/02/2019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tại Thông tư số 72/2015/TT-BTC ngày 12/5/2015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áp dụng chế độ ưu tiên trong việc thực hiện thủ tục hải quan, 
kiểm tra, giám sát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của doanh nghiệp 

Thông tư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kể từ ngày 28/3/2019. 

Thông tư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Thông tư 72/2015/TT-BTC theo 
hướng cải cách thủ tục hành chính thông thoáng trong việc công nhận doanh nghiệp ưu tiên. 

Trong đó tiêu biểu là quy định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ủ hồ sơ, Tổng 
cục Hải quan thẩm định, kết luận về việc công nhận ưu tiên về thủ tục hải quan cho doanh 

https://thuvienphapluat.vn/van-ban/doanh-nghiep/thong-tu-72-2015-tt-btc-che-do-uu-tien-thu-tuc-hai-quan-doi-voi-hang-xuat-nhap-khau-doanh-nghiep-273841.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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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hiệp. Ngay kể cả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phức tạp, cần lấy ý kiến các bộ, ngành liên quan thì 
thời gian thẩm định có thể kéo dài nhưng không quá 30 ngày, đảm bảo nhanh chóng và chặt 
chẽ. 

Về thẩm định hồ sơ, Tổng cục Hải quan kiểm tra tính đầy đủ, hợp pháp, hợp lệ của 
doanh nghiệp và dự án trọng điểm (nộp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khoản 2 điều 18 thông tư 
này); đối chiếu thông tin doanh nghiệp cung cấp, thông tin thu thập về doanh nghiệp từ cơ 
quan thuế và cơ quan hải quan nơi doanh nghiệp có trụ sở chính và nơi doanh nghiệp có hoạt 
động xuất nhập khẩu với điều kiện áp dụng chế độ ưu tiên. 

Trường hợp hồ sơ chưa đầy đủ theo quy định, trong thời hạn 5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văn bản đề nghị áp dụng chế độ ưu tiên, Tổng cục Hải quan có văn bản thông 
báo để doanh nghiệp nộp bổ sung. 

Trường hợp hồ sơ doanh nghiệp không đáp ứng điều kiện áp dụng chế độ ưu tiên theo 
quy định, Tổng cục Hải quan có văn bản trả lời doanh nghiệp, nêu rõ lý do không đáp ứng… 

Về thẩm định thực tế tại doanh nghiệp, Tổng cục Hải quan tổ chức thực hiện thẩm 
định thực tế hoạt động của doanh nghiệp với thông tin khai báo của doanh nghiệp; thời gian 
thẩm định tối đa là 5 ngày làm việc. 

Về gia hạn áp dụng chế độ doanh nghiệp ưu tiên, Tổng cục Hải quan căn cứ vào các 
thông tin thu thập từ các cục thuế, hải quan tỉnh, thành phố nơi doanh nghiệp có trụ sở chính 
và nơi doanh nghiệp có hoạt động xuất nhập khẩu để quyết định gia hạn. 

7. Thông tư số 09/2019/TT-BTC ngày 15/02/2019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nội dung tại các phụ lục của Thông tư số 65/2017/TT-BTC ngày 
27/6/2017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ban hành Danh mục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Việt Nam 

Kể từ 1/4/2019, Thông tư số 09/2019/TT-BTC của Bộ Tài chính sửa đổi, bổ sung các 
Phụ lục của Thông tư 65/2017/TT-BTC về Danh mục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Việt 
Nam 2018 sẽ có hiệu lực.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nội dung trong phụ lục Thông tư 09/2019/TT-BTC là 
hoạt động phù hợp với thông lệ quốc tế, giúp cơ quan quản lý và doanh nghiệp (DN) hoạt 
động xuất nhập khẩu sử dụng các tên gọi và mã số có tính chuẩn mực. 

Cụ thể, tại phụ lục I, Thông tư 09, sửa đổi, bổ sung 25 chú giải về phân loại hàng hóa; 
phụ lục II sửa 3 chú giải để thống nhất cách hiểu và cách gọi tên mặt hàng phục vụ việc phân 
loại HS. 

Tại Phụ lục I đã thay đổi 25 cụm từ tại các Chú giải, Chương, các Nhóm, phân 
Nhóm…Một số ví dụ như: 

Tại Chú giải 4 Chương 12: thay đổi cụm từ “cây cừu ly hương” thành cụm từ “cây cửu 
lý hương”. 

Tại Chú giải 5 Chương 12 và nhóm 12.12: thay đổi cụm từ “tảo biển và các loại tảo 
biển khác” và “rong biển và tảo biển khác” thành cụm từ “rong biển và các loại tảo khác”. 

Tại nhóm 15.18: thay đổi cụm từ “sulphat hoá” thành cụm từ “sulphua hóa”. 

Tại nhóm 39.18: thay đổi cụm từ “tấm ốp tường hoặc ốp trần bằng plastic” thành cụm 
từ “Tấm phủ tường hoặc phủ trần bằng plastic”. 

Tại nhóm 44.01: thay đổi cụm từ “mùn cưa và phế liệu gỗ” thành cụm từ “mùn cưa, 
phế liệu và mảnh vụn gỗ”.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thong-tu-65-2017-tt-btc-danh-muc-hang-hoa-xuat-khau-nhap-khau-viet-nam-354599.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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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ại nhóm 49.07: thay đổi cụm từ “giấy bạc (tiền giấy)” thành cụm từ “giấy bạc ngân 
hàng (banknotes)”; thay đổi cụm từ “hợp pháp nhưng chưa đưa vào lưu thông” thành cụm từ 
“loại pháp định(*)”; thay đổi đơn vị tính tại mã hàng 4907.00.10 từ “kg/chiếc” thành “kg/tờ”. 

Tại nhóm 71.18: thay đổi cụm từ “không được coi là tiền tệ chính thức:” thành cụm từ 
“không phải loại pháp định”, thay đổi cụm từ “được coi là tiền tệ chính thức hoặc không 
chính thức” thành cụm từ “loại pháp định(*) hoặc không phải loại pháp định”; thay đổi cụm 
từ “loại được coi là tiền tệ chính thức” thành cụm từ “loại pháp định(*)". 

Bổ sung chú thích cuối Chương 49 và Chương 71: “(*) Trong phạm vi nhóm 49.07 và 
71.18, khái niệm “loại pháp định” được hiểu là công cụ thanh toán phát hành bởi ngân hàng 
được pháp luật công nhận”. 

Đồng thời, thông tư cũng sửa đổi, bổ sung sáu quy tắc tổng quát giải thích việc phân 
loại hàng hóa tại Thông tư 65/2017/TT-BTC. 

Cụ thể: Sửa đổi Chú giải quy tắc 3 (a), mục (IV), phần “các ví dụ”, điểm (1) như sau: 
“(1) Mặt hàng thảm dệt đã được chần, được sử dụng trong xe ôtô, không được phân loại như 
là phụ kiện của xe ô tô thuộc nhóm 87.08, trong nhóm 57.03 chúng được mô tả một cách đặc 
trưng như những tấm thảm. Do vậy, mặt hàng này được phân loại vào nhóm 57.03”. 

Tại Chú giải quy tắc 3b, mục (X), điểm (c): thay đổi cụm từ “users” thành cụm từ “end 
users”, thay đổi cụm từ “người sử dụng” thành cụm từ “người sử dụng cuối cùng”.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Chú giải quy tắc 3b, mục (X), đoạn văn thứ hai trong điểm (c) là: 
“The term ‘‘goods put up in sets for retail sale” therefore only covers sets consisting of goods 
which are intended to be sold to the end user where the individual goods are intended to be 
used together. For example, different foodstuffs intended to be used together in the 
preparation of a ready- to-eat dish or meal, packaged together and intended for consumption 
by the purchaser would be a ‘‘set put up for retail sale” - “Thuật ngữ “hàng hóa ở dạng bộ 
được đóng gói để bán lẻ” chỉ bao gồm những bộ hàng hóa nhằm để bán cho người sử dụng 
cuối cùng, tại đó các hàng hóa đun lẻ được sử dụng cùng nhau. 

8. Thông tư số 22/2019/TT-BTC ngày 16/4/2019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tại Thông tư số 12/2015/TT-BTC ngày 30/01/2015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chi tiết thủ tục cấp chứng chỉ nghiệp vụ khai hải quan; 
cấp và thu hồi mã số nhân viên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trình tự, thủ tục công nhận 
và hoạt động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Thông tư 22/2019/TT-BTC có hiệu lực kể từ ngày 1/7/2019. Trong đó, một số điểm 
mới đáng lưu ý sau: 

Chủ hàng phải thông báo danh sách đại lý hải quan: 
Một trong những điểm quan trọng tại Thông tư 22/2019/TT-BTC là bổ sung quyền và 

trách nhiệm của chủ hàng tại Điều 14 “Khi phát sinh hợp đồng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chủ hàng thông báo danh sách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được thay mặt chủ hàng khai và 
làm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thông qua hệ thống xử lý dữ liệu 
điện tử hải quan trước khi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thực hiện việc khai và làm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Sửa đổi các quy định liên quan đến cấp chứng chỉ khai hải quan: 
Theo Thông tư, hồ sơ dự thi cấp Chứng chỉ nghiệp vụ khai hải quan có một số điểm 

mới, các chứng từ cần thiết bao gồm: Phiếu đăng ký dự thi theo mẫu; Bằng tốt nghiệp cao 
đẳng trở lên thuộc các ngành kinh tế, luật, kỹ thuật; hai ảnh màu 3x4cm; Văn bản ghi kết quả 
học tập trong trường hợp bằng tốt nghiệp không thể hiện chuyên ngành đáp ứng điều kiện 
miễn thi; Văn bản xác nhận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cao đẳng mà người đăng ký dự thi công tác 
trước khi thôi làm giảng viên trong trường hợp người dự thi thuộc đối tượng miễn thi. 

https://thuvienphapluat.vn/van-ban/xuat-nhap-khau/thong-tu-12-2015-tt-btc-chung-chi-nghiep-vu-cap-thu-hoi-ma-so-nhan-vien-dai-ly-lam-thu-tuc-hai-quan-267141.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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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miễn thi, Thông tư quy định cụ thể hơn từng trường hợp được 
miễn thi. 

Cụ thể, miễn thi môn Pháp luật về hải quan và môn Kỹ thuật nghiệp vụ hải quan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sau: Người tốt nghiệp chuyên ngành hải quan thuộc các trường đại học, cao 
đẳng mà đăng ký dự thi cấp Chứng chỉ nghiệp vụ khai hải quan trong thời hạn 3 năm kể từ 
ngày được cấp bằng tốt nghiệp; Người đã làm giảng viên thuộc chuyên ngành hải quan tại các 
trường đại học, cao đẳng có thời gian công tác liên tục từ 5 năm trở lên, sau khi thôi làm 
giảng viên (không bao gồm trường hợp bị kỷ luật buộc thôi việc) mà đăng ký dự thi cấp 
Chứng chỉ nghiệp vụ khai hải quan trong thời hạn 3 năm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chuyển 
công tác, nghỉhưu hoặc nghỉ việc. 

Miễn thi môn Kỹ thuật nghiệp vụ ngoại thương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sau: Người tốt 
nghiệp chuyên ngành kinh tế ngoại thương, thương mại quốc tế, kinh tế đối ngoại, kinh tế 
quốc tế hoặc logistics và quản lý chuỗi cung ứng thuộc các trường đại học, cao đẳng mà đăng 
ký dự thi cấp Chứng chỉ nghiệp vụ khai hải quan trong thời hạn 3 năm kể từ ngày được cấp 
bằng tốt nghiệp; Người đã làm giảng viên thuộc chuyên ngành kinh tế ngoại thương hoặc 
thương mại quốc tế hoặc kinh tế đối ngoại hoặc kinh tế quốc tế hoặc logistics và quản lý 
chuỗi cung ứng tại các trường đại học, cao đẳng có thời gian công tác liên tục từ 5 năm trở 
lên, sau khi thôi làm giảng viên (không bao gồm trường hợp bị kỷ luật buộc thôi việc) mà 
đăng ký dự thi cấp Chứng chỉ nghiệp vụ khai hải quan trong thời hạn 3 năm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chuyển công tác, nghỉ hưu hoặc nghỉ việc. 

Cũng liên quan đến việc thi cấp Chứng chỉ nghiệp vụ khai hải quan, Thông tư nêu rõ 
các quy định về bảo lưu kết quả thi. Trường hợp trong các môn thi có môn không đạt yêu cầu, 
thì kết quả các môn thi đạt yêu cầu được tự động bảo lưu trong thời hạn 1 năm kể từ ngày 
thông báo kết quả phúc khảo trên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Tổng cục Hải quan; hoặc bảo 
lưu kết quả cho đến khi kết thúc kỳ thi cấp Chứng chỉ nghiệp vụ khai hải quan tiếp theo liền 
kề trong trường hợp quá thời hạn 1 năm kể từ ngày thông báo kết quả phúc khảo trên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Tổng cục Hải quan mà kỳ thi cấp Chứng chỉ nghiệp vụ khai hải quan 
chưa được tổ chức. 

Sửa đổi định nghĩa về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là doanh nghiệp đáp ứng đủ điều kiệ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20 Luật Hải quan, trong phạm vi được ủy quyền theo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ký với 
người có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sau đây gọi là chủ hàng) thay mặt chủ hàng thực 
hiện toàn bộ hoặc một phần nghĩa vụ của người khai hải quan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18 
Luật Hải quan.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hoặc người được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ủy quyề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phải ký hợp đồng đại lý với chủ 
hàng. Người được cấp mã số nhân viên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thực hiện việc khai và làm 
thủ tục hải quan trên cơ sở hợp đồng đại lý đã ký với chủ hàng.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chỉ xuất trình hợp đồng đại lý cho cơ quan hải quan để xác định trách nhiệm của các bên khi 
có hành vi vi phạm pháp luật về hải quan.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hoặc người được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ủy quyề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hực hiện việc ký tên, đóng dấu trên tờ khai hải quan và các chứng từ thuộc hồ sơ hải 
quan khi thực hiện các công việc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18 Luật Hải quan.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chỉ được khai và làm thủ tục hải quan cho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của chủ hàng sau khi chủ hàng thông báo cho cơ quan hải quan danh sách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được thay mặt chủ hàng để làm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của chủ hàng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6 Điều 14 Thông tư này.” 

Đại lý không báo cáo sẽ bị tạm dừng hoạt độ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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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y vì sẽ bị chấm dứt hoạt động nếu đại lý không thực hiện nghiêm túc và đầy đủ chế 
độ báo cáo với cơ quan Hải quan trong 3 lần liên tiếp như tại Thông tư 12/2015/TT-BTC thì 
tại Thông tư này đại lý sẽ được tạo điều kiện hơn. Tức là, không thực hiện chế độ báo cáo 
hoặc thực hiện chế độ báo cáo không đúng, không đủ về nội dung hoặc không đúng thời hạn 
với cơ quan Hải quan theo quy định trong 3 lần liên tiếp sẽ bị tạm dừng hoạt động. 

Ngoài ra, Thông tư còn quy định các trường hợp bị tạm dừng hoạt động như: Hoạt 
động không đảm bảo các điều kiệ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20 Luật Hải quan hoặc không 
hoạt động đúng tên và địa chỉ đã đăng ký với cơ quan hải quan;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không thực hiện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13 Thông tư này;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có 
văn bản đề nghị tạm dừng hoạt động. 

Thông tư quy định các trường hợp chấm dứt hoạt động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gồm: Bị xử lý về hành vi buôn lậu; vận chuyển trái phép hàng hóa, tiền tệ qua biên giớ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cấm; trốn thuế đến mức bị truy cứu trách nhiệm hình sự; có gian lận 
trong việc cung cấp hồ sơ đề nghị công nhận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hoặc hồ sơ đề nghị 
cấp mã số nhân viên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cho cơ quan hải quan; sử dụng bộ chứng từ 
không phải do chủ hàng cung cấp để làm thủ tục hải quan xuất khẩu, nhập khẩu hàng hóa; quá 
thời hạn 6 tháng kể từ ngày tạm dừng mà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không khắc phục và 
không có văn bản đề nghị tiếp tục hoạt động gửi Tổng cục Hải quan; doanh nghiệp hoạt động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giải thể hoặc phá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Doanh nghiệp và 
Luật Phá sản;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có văn bản đề nghị chấm dứt hoạt động. 

Quản lý và sử dụng mã số nhân viên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Mã số nhân viên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được Tổng cục trưởng Tổng cục Hải quan 

cấp sẽ được cập nhật vào hệ thống cơ sở dữ liệu của cơ quan hải quan. Trường hợp việc khai 
hải quan thực hiện bằng phương thức điện tử, cơ quan hải quan sẽ cấp tên người sử dụng và 
mật khẩu cho người được cấp mã số nhân viên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để truy cập vào hệ 
thống. Người được cấp mã số nhân viên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chịu trách nhiệm bảo mật 
các thông tin do cơ quan hải quan cung cấp. Khi thực hiện các thủ tục hành chính trực tiếp với 
cơ quan hải quan, nhân viên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phải xuất trình mã số nhân viên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Ngoài ra, Thông tư còn quy định cụ thể về thủ tục thu hồi mã số nhân viên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theo hướng quy định chi tiết, cụ thể hơn về hồ sơ, thủ tục thực hiện việc thu 
hồi mã số nhân viên đại lý làm thủ tục hải quan. 

9. Thông tư số 56/2019/TT-BTC ngày 23/8/2019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Thông tư 49/2015/TT-BTC ngày 14/4/2015 quy định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thư, gói, kiện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gửi qua dịch vụ bưu 
chính của doanh nghiệp được chỉ định và Thông tư số 191/2015/TT-BTC ngày 
24/11/2015 quy định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quá cảnh 
gửi qua dịch vụ chuyển phát nhanh quốc tế 

Ngày 23/8/2019,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ban hành Thông tư số 56/2019/TT-BTC của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Thông tư 49/2015/TT-BTC và Thông tư số 191/2015/TT-
BTC. Thông tư số 56/2019/TT-BTC có hiệu lực ngày 15/10/2019. 

a) Những nội dung mới tại Thông tư sửa đổi, bổ sung như sau: 

- Cập nhật các quy định mới ban hành, quy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đảm bảo sự thống 
nhất trong quy định của các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như Luật phí, lệ phí, Nghị định số 
59/2018/NĐ-CP (Nghị định sửa đổi Nghị định số 08/2015/NĐ-CP), Thông tư số 39/2018/TT-
BTC (sửa đổi, bổ sung Thông tư số 38/2015/TT-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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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y định thêm việc kiểm tra hàng hóa qua máy soi trước khi đưa hàng qua khu vực 
giám sát để đảm bảo việc giám sát của cơ quan hải quan nhưng không làm chậm quá trình 
thông quan hàng hóa. 

- Bổ sung quy định liên quan đến việc giám sát hàng hóa đưa vào, đưa ra kho của 
doanh nghiệp tại địa điểm tập kết, kiểm tra giám sát tập trung đối với hàng bưu chính, chuyển 
phát nhanh. 

- Bổ sung mô hình hoạt động của doanh nghiệp kinh doanh địa điểm thực hiện: Thủ 
tục khai báo hải quan và vận chuyển hàng hóa từ cửa khẩu về địa điểm (đối với hàng nhập 
khẩu), hàng hóa từ địa điểm đến cửa khẩu xuất (đối với hàng xuất); Quản lý và khai báo với 
cơ quan hải quan về hàng hóa ra vào địa điểm; Bố trí khu vực thực hiện chung: kiểm tra thực 
tế hàng hóa, máy soi chiếu hàng hóa. 

- Địa điểm làm thủ tục hải quan: Mở rộng địa điểm làm thủ tục hải quan, khi đó doanh 
nghiệp bưu chính có thể làm thủ tục hải quan tại các Chi cục Hải quan theo quy định mà 
không bị hạn chế về địa điểm làm thủ tục hải quan như hiện tại. Theo đó, dẫn chiếu đến các 
quy định liên quan đến địa điểm làm thủ tục hải quan tại Nghị định số 08/2015/NĐ-CP và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Nghị định số 59/2018/NĐ-CP. 

- Quy định cụ thể về việc đăng ký làm việc ngoài giờ hành chính của các doanh nghiệp 
theo hướng đảm bảo đáp ứng các đề xuất của doanh nghiệp, tạo thuận lợi cho việc thông quan 
hàng hóa được nhanh chóng, đồng thời không lãng phí nguồn nhân lực của cơ quan hải quan.  

- Quy định chia nhóm hàng hóa khi thông tin ban đầu chưa đủ cơ sở để chia nhóm: 
Hướng dẫn cụ thể thủ tục xem trước hàng hóa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chưa có đủ thông tin thì 
doanh nghiệp được phép xem trước hàng hóa để chia nhóm và khai báo hải quan. 

- Hướng dẫn việc khai tờ khai vận chuyển độc lập đối với hàng hóa gửi qua dịch vụ 
chuyển phát nhanh được vận chuyển từ địa điểm tập kết, kiểm tra, giám sát tập trung đối với 
hàng bưu chính, chuyển phát nhanh này đến địa điểm tập kết, kiểm tra, giám sát tập trung đối 
với hàng bưu chính, chuyển phát nhanh khác.  

- Cho phép chỉ tiêu về tên phương tiện vận chuyển được phép khai bổ sung sau khi hàng 
hóa đã được cơ quan hải quan xác nhận đủ điều kiện vận chuyển trên hệ thống (BOA) và trước 
khi cơ quan hải quan cập nhật hàng hóa trên hệ thống (BIA). 

- Các nội dung về chính sách thuế được sửa đổi để đảm bảo phù hợp với các quy định 
hiện hành tại Nghị định 134/2016/NĐ-CP, đồng thời đảm bảo tương ứng giữa hướng dẫn về 
ấn định thuế của hàng chuyển phát nhanh và hàng hóa gửi qua dịch vụ bưu chính. 

b) Ngoài ra, còn một số nội dung sửa đổi, bổ sung đối với từng Thông tư như sau: 

* Thông tư sửa đổi, bổ sung Thông tư 49/2015/TT-BTC: 

- Khai báo hải quan điện tử đối với hàng bưu chính: Hiện nay Liên minh Bưu chính 
thế giới đang triển khai dự án Securex về việc bưu chính các nước sẽ cung cấp thông tin của 
bưu gửi từ nước gửi. Vì vậy, khi việc triển khai điện tử được thực hiện tại tất cả các quốc gia 
trong Liên minh Bưu chính thế giới thì doanh nghiệp bưu chính tại Việt Nam cũng có các 
thông tin dữ liệu trước khi hàng đến. Để thuận lợi cho quá trình thực hiện cơ quan hải quan xây 
dựng một hệ thống phần mềm tiếp nhận khai báo của doanh nghiệp bưu chính và chuyển phát 
nhanh trên cùng một hệ thống. 

- Hàng bưu chính thu gom ngoài lãnh thổ đưa vào Việt Nam thực hiện chia chọn, 
chuyển tiếp đi quốc tế: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hàng hóa quá cảnh. 

* Thông tư sửa đổi, bổ sung Thông tư 191/2015/TT-BTC: 

- Quy định trách nhiệm của doanh nghiệp trong việc cung cấp thông tin trước về Bản 
lược khai hàng hóa nhập khẩu, xây dựng mẫu Bản lược khai hàng hóa (bản giấy). Đối với Bả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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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ược khai hàng hóa (bản điện tử) dẫn chiếu theo quy định tại Thông tư số 50/2018/TT-BTC 
ngày 23/5/2018. 

- Quy định hàng hóa thuộc nhóm 2 được khai báo trên một tờ khai hải quan giấy gồm 
nhiều chủ hàng. 

10. Thông tư 60/2019/TT-BTC ngày 30/8/2019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Thông tư 39/2015/TT-BTC ngày 25/3/2015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về trị giá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Ngày 30/8/2019,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đã ký ban hành Thông tư số 60/2019/TT-
BT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Thông tư số 39/2015/TT-BTC ngày 25/3/2015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về trị giá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Theo đó, kể từ ngày 15/10/2019 (ngày Thông tư số 60/2019/TT-BTC có hiệu lực) các 
quy định về trị giá hải quan sẽ có những nội dung thay đổi, được chia thành 03 nhóm vấn đề 
như sau: 

1. Nhóm vấn đề về quy định chung: 

- Bổ sung 05 và sửa đổi 01 khái niệm tại Điều giải thích từ ngữ để xác định thời điểm, 
các chứng từ cần phải xuất trình khi kiểm tra trị giá; đặc biệt là phân biệt rõ khái niệm phần 
mềm ứng dụng, phần mềm điều khiển, vận hành nhằm xác định trị giá đối với hàng hóa máy 
móc thiết bị và phương tiện trung gian. 

- Bổ sung, sửa đổi quyền và nghĩa vụ của người khai hải quan; trách nhiệm và quyền 
hạn của cơ quan hải quan theo hướng: Bổ sung thêm trường hợp cơ quan hải quan xác định trị 
giá hải quan nếu có đủ cơ sở bác bỏ trị giá khai báo; bổ sung thêm một khoản quy định cơ 
quan hải quan có trách nhiệm ban hành thông báo xác định trị giá hải quan khi thực hiện xác 
định trị giá đối với cả khâu trong thông quan và sau thông quan; bổ sung thêm một khoản quy 
định thời hạn xử lý của cơ quan hải quan khi xem xét, quyết định khoản giảm giá nhằm nâng 
cao trách nhiệm của công chức hải quan và minh bạch các quyết định của công chức hải quan 
trong thực thi. 

2. Nhóm vấn đề về nguyên tắc và phương pháp xác định trị giá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 Về nguyên tắc và phương pháp xác định trị giá hàng hóa xuất khẩu: Chuyển toàn bộ 
quy định về nguyên tắc và phương pháp hàng xuất khẩu hiện đang quy định tại khoản 14 Điều 
1 Thông tư số 39/2018/TT-BTC về Thông tư này;quy định chi tiết phương pháp xác định trị 
giá theo giá bán hàng hóa đến cửa khẩu xuất theo từng điều kiện giao hàng xuất khẩu khác 
nhau gồm giao hàng tại cửa khẩu xuất, giao hàng trong nội địa Việt Nam và giao hàng tại địa 
điểm giao hàng ngoài lãnh thổ Việt Nam; Bổ sung nội dung mở rộng khái niệm hàng hóa 
giống hệt, tương tự tại phương pháp giá bán của hàng hóa xuất khẩu do cơ quan hải quan thu 
thập, tổng hợp, phân loại như quy định đối với hàng nhập khẩu để đảm bảo tính thống nhất. 

- Về nguyên tắc và phương pháp xác định trị giá hàng hóa nhập khẩu có 05 nội dung 
sửa đổi quan trọng, cụ thể là:  

Thứ nhất, quy định về xác định trị giá hải quan của máy móc, thiết bị có chứa phần 
mềm điều khiển, vận hành nhập khẩu: Sửa đổi quy định chi tiết các tình huống trị giá của 
phần mềm điều khiển, vận hành phải cộng hoặc không phải cộng vào trị giá giao dịch của 
máy móc, thiết bị; thủ tục khai báo cho người khai hải quan và trình tự kiểm tra, xử lý của cơ 
quan hải quan để đáp ứng tình hình thực tế hiện nay; đồng thời quy định rõ phần mềm ứng 
dụng không phải cộng vào trị giá của phương tiện trung gian. 

Thứ hai, quy định về chứng minh mối quan hệ đặc biệt có hay không ảnh hưởng đến 
giá cả mua bán trong giao dịch mua bán hàng hóa nhập khẩu: Sửa đổi quy định các chứng từ, 
tài liệu yêu cầu doanh nghiệp xuất trình; trường hợp cơ quan hải quan bác bỏ hoặc chấp nhậ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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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ường hợp phải tổ chức đối thoại nhằm tăng cường tính minh bạch, tạo điều kiện cho người 
khai hải quan và công chức hải quan dễ dàng áp dụng vào thực tế. 

Thứ ba, quy định về phí bản quyền, phí giấy phép: Sửa đổi quy định về điều kiện “liên 
quan đến hàng hóa nhập khẩu” và “như một điều kiện mua bán” để phù hợp với các khuyến 
nghị của WCO; bổ sung xử lý của cơ quan hải quan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gười khai hải quan 
khai báo đúng về phí bản quyền để phù hợp với thực tế và đảm bảo đầy đủ các trường hợp; 
sửa đổi mô tả chi tiết các giao dịch tại các tình huống về phí bản quyền tại Phụ lục I Thông tư 
số 39/2015/TT-BTC nhằm đảm bảo dễ hiểu, dễ áp dụng. 

Thứ tư, quy định về phương pháp suy luận (phương pháp 6): Sửa đổi quy định chi tiết 
việc vận dụng linh hoạt từng phương pháp đúng theo nguyên tắc trình tự để xác định trị giá 
hải quan; bổ sung phương pháp trị giá giao dịch của hàng nhập khẩu là một phương pháp 
được vận dụng và phải được vận dụng đầu tiên; Bổ sung quy định chi tiết trường hợp không 
được sử dụng giá tham chiếu trong Danh mục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có rủi ro về trị 
giá để xác định trị giá hải quan cho hàng hóa, thống nhất với nguyên tắc sử dụng Danh mục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có rủi ro về trị giá. 

Thứ năm, quy định về xác định trị giá đối với một số trường hợp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đặc thù: Quy định chi tiết việc xác định trị giá hải quan cho các trường hợp hàng 
hóa nhập khẩu đã được xác định miễn thuế do thuộc đối tượng không chịu thuế, miễn thuế, 
xét miễn thuế, nay thay đổi mục đích sử dụng nên phải khai, tính toán và nộp thuế nhập khẩu, 
hàng hóa nhập khẩu được vận chuyển đến Việt Nam bằng dịch vụ bưu chính, chuyển phát 
nhanh nhưng không có hợp đồng mua bán và hóa đơn thương mại; hàng hóa đi thuê, mượn 
nhằm tránh vướng mắc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3. Nhóm vấn đề về cơ sở dữ liệu trị giá: Nội dung sửa đổi quan trọng là bổ sung quy 
định về việc xây dựng, sử dụng Danh sách doanh nghiệp có rủi ro về trị giá hải quan, theo đó 
việc kiểm tra trị giá sẽ thực hiện theo Danh mục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có rủi ro về 
trị giá và Danh sách doanh nghiệp có rủi ro về trị giá hải quan để đảm bảo việc kiểm tra tập 
trung trọng tâm, trọng điểm theo nguyên tắc áp dụng quản lý rủi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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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ần C: 
 CẢI CÁCH THỦ TỤC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HẢI QUAN 

TỪ THÁNG 9/2018 ĐẾN NAY 
 

Được sự chỉ đạo thường xuyên, kịp thời của Chính phủ và Bộ Tài chính với quan điểm 
kiên quyết không lùi bước trước khó khăn, thách thức; biến thách thức thành cơ hội, kiên định 
với mục tiêu, nhiệm vụ, giải pháp đề ra; phát huy sáng tạo, chung sức, đồng lòng nỗ lực vượt 
qua khó khăn; quyết tâm phấn đấu hoàn thành cao nhất các mục tiêu, chỉ tiêu kế hoạch. Với 
mục tiêu không ngừng nâng cao năng lực, hiệu quả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hải quan, tạo thuận 
lợi, phục vụ người dân và doanh nghiệp ngày càng tốt hơn, trong thời gian qua, Tổng cục Hải 
quan luôn xác định cải cách thủ tục hành chính (TTHC) là nhiệm vụ chính trị trọng tâm, được 
thực hiện thường xuyên, liên tục từ khâu xây dựng thể chế đến tổ chức thực hiện. Cùng với sự 
chỉ đạo quyết liệt, quyết tâm xây dựng một Chính phủ “Kỷ cương, liêm chính, hành động, 
sáng tạo, hiệu quả”, công tác cải cách thủ tục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hải quan trong thời 
gian qua đã đạt được những kết quả đáng ghi nhận, làm thay đổi căn bản, toàn diện phương 
thức hoạt động, hình thành nên một cơ quan Hải quan Việt Nam văn minh, hiện đại, cụ thể: 

1. Thực hiện thủ tục hải quan điện tử 
1.1. Thực hiện khai báo điện tử và xử lý thông quan tự động (E-Clearance): 

 Từ năm 2005, Tổng cục Hải quan (TCHQ) đã thực hiện thí điểm thủ tục hải quan điện 
tử (TTHQĐT) tại 02 Cục Hải quan thành phố lớn (Cục Hải quan TP. Hồ Chí Minh và Cục 
Hải quan TP. Hải Phòng), đến đầu năm 2013, TTHQĐT được thực hiện trong phạm vi toàn 
quốc. 

Nhằm tiếp tục hoàn thiện TTHQĐT, đáp ứng yêu cầu tình hình phát triển mới của đất 
nước, đảm bảo tạo thuận lợi tối đa cho doanh nghiệp trong hoạt động xuất nhập khẩu, đồng 
thời tăng cường sự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hải quan, từ ngày 01/4/2014, TCHQ đã chính thức 
triển khai thực hiện Hệ thống thông quan tự động (VNACCS/VCIS). Theo đó, tất cả các quy 
trình thủ tục hải quan cơ bản đã được tự động hóa ở mức độ rất cao trừ những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óa tiểu ngạch biên giới. Đến nay, Hệ thống VNACCS/VCIS luôn được vận 
hành ổn định, an ninh, an toàn với sự tham gia của hơn 99,65% doanh nghiệp tại 100% các 
đơn vị hải quan trên phạm vi toàn quốc. Thông qua việc triển khai Hệ thống VNACCS/VCIS 
đã rút ngắn thời gian làm thủ tục hải quan cho doanh nghiệp, giảm thiểu giấy tờ và đơn giản 
hóa hồ sơ hải quan. Hiện nay, thời gian tiếp nhận và thông quan đối với hàng luồng xanh chỉ 
từ 1-3 giây, đối với hàng luồng vàng, thời gian xử lý và kiểm tra hồ sơ không quá 02 giờ làm 
việ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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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Triển khai Đề án nộp thuế điện tử và thông quan 24/7:  
Từ năm 2012 đến nay, ngành Hải quan đã ứng dụng công nghệ thông tin (CNTT) 

trong việc thu nộp thuế xuất nhập khẩu thông qua triển khai rộng rãi thanh toán điện tử (E-
payment) trên cơ sở kết nối hệ thống CNTT Hải quan với các hệ thống CNTT của Kho bạc 
nhà nước và các Ngân hàng thương mại. Đến nay, ngành Hải quan đã ký thỏa thuận hợp tác 
thu thuế XNK bằng phương thức điện tử với 39 ngân hàng thương mại. 

 Tuy nhiên, với các phương thức nộp thuế hiện tại, việc nộp tiền vẫn phụ thuộc vào 
thời gian giao dịch của cơ quan thu (các Ngân hàng thương mại, Kho bạc nhà nước), chưa đáp 
ứng yêu cầu nộp thuế mọi lúc, mọi nơi, mọi phương tiện. Do vậy, hiện nay Tổng cục Hải 
quan đang triển khai Đề án nộp thuế điện tử và thông quan 24/7, mở thêm một phương thức 
thanh toán thuế mới cho doanh nghiệp. Theo đó, người nộp thuế có thể nộp tiền thuế mọi lúc, 
mọi nơi, mọi phương tiện. Hệ thống được chính thức triển khai từ ngày 23/10/2017, đến nay 
đã có 25 ngân hàng thương mại tham gia. Từ đầu năm đến nay, số thuế thu được từ phương 
thức điện tử chiếm 93,71% số thu ngân sách. 

Việc nộp thuế qua các ngân hàng đã phối hợp thu với cơ quan Hải quan đem lại nhiều lợi 
ích cho người nộp thuế, như: Giảm thời gian làm thủ tục hải quan, thông quan hàng hóa, hạn 
chế tối đa tình trạng chậm trễ trong hoàn tất thủ tục nộp thuế, giảm thiểu vướng mắc liên quan 
đến ân hạn thuế và thanh toán thuế, tạo điều kiện cho doanh nghiệp có thể sử dụng dịch vụ 
thanh toán thuế hiện đại trong và ngoài giờ hành chính tại nhiều ngân hàng thương mại khác 
nhau.  

2. Triển khai Đề án quản lý, giám sát hàng hóa tại cảng biển, cảng hàng không 
Nhằm đẩy mạnh công tác quản lý, giám sát hàng hóa tại cảng biển và cảng hàng không, 

Tổng cục Hải quan đã xây dựng và triển khai thành công Hệ thống quản lý hải quan tự động 
tại cảng, kho, bãi (VASSCM) tại 30/35 Cục Hải quan tỉnh thành phố. Trong đó: 

 + Triển khai hệ thống VASSCM cho đường biển, kho bãi, địa điểm kiểm tra cho 30 Cục 
Hải quan, trên 76 Chi cục với 243 doanh nghiệp kinh doanh cảng, kho, bãi tham gia. 
 + Triển khai hệ thống VASSCM cho đường hàng không cho 01 Cục Hải quan (Cục Hải 
quan Hà Nội) với 03 doanh nghiệp tham gia. 
 + Triển khai hệ thống VASSCM tại kho ngoại quan cho 21 Cục Hải quan, trên 21 Chi 
Cục với 147 doanh nghiệp tham gia. 

Hệ thống VASSCM đã tăng tính tự động trong việc kết nối giữa Cơ quan hải quan và 
các doanh nghiệp kinh doanh cảng, kho bãi; hài hòa giữa quy trình giám sát, quản lý của cơ 
quan hải quan và quy trình vận hành, khai thác của các doanh nghiệp giúp vừa tạo thuận lợi 
cho doanh nghiệp cảng, kho, bãi, giảm thời gian, chí phí cho doanh nghiệp xuất nhập khẩu 
trong khi tăng cường hiệu quả giám sát của cơ quan hải quan. Cụ thể:  

Đối với cơ quan hải quan: Quy trình quản lý, giám sát hàng hóa của cơ quan hải quan 
được thực hiện chặt chẽ, xuyên suốt từ khi hàng hóa được khai báo trên Hệ thống Emanifest, 
đưa vào đến khai ra khỏi khu vực giám sát hải quan và vận chuyển về các địa điểm giám sát 
khác thông qua phương thức điện tử. Quá trình giải quyết thủ tục hải quan đảm bảo sự minh 
bạch, công khai. 

Đối với doanh nghiệp kinh doanh cảng, kho bãi: Có đầy đủ thông tin về tình trạng cấp 
phép thông quan (từ cơ quan Hải quan) đối với từng lô hàng, từng container để cho hàng ra, 
vào khu vực giám sát hải qua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giảm thiểu rủi ro trong việc thực 
hiện bằng chứng từ giấy, đảm bảo sự minh bạch, công khai. Giảm bớt chi phí quản lý, tổng 
hợp, báo cáo về hàng hóa ra, vào, tồn trong khu vực giám sát Hải quan của Doanh nghiệp 
kinh doanh cảng, kho, bãi... 

Đối với doanh nghiệp xuất nhập khẩ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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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ảm thủ tục: khi nhận hàng tại khu vực kho, bãi, cảng, doanh nghiệp xuất nhập khẩu 
không phải xuất trình chứng từ để cơ quan Hải quan kiểm tra, xác nhận trên Hệ thống và 
chứng từ giấy như trước đây. 

- Giảm thời gian, chi phí; thuận lợi trong việc nhận hàng hóa tại cảng do hệ thống trao 
đổi và xử lý dữ liệu 24/24h. 

Theo kết quả khảo sát ban đầu tại Cục Hải quan Thành phố Hải Phòng cho thấy: Việc 
không phải xuất trình chứng từ giấy tại hải quan giám sát đã giảm tổng thời gian thực hiện thủ 
tục giám sát từ 1/3 đến 1/2 thời gian so với việc làm thủ tục trước đây, tính trung bình giảm 
khoảng 2 phút cho 1 tờ khai. 

3. Triển khai Cơ chế một cửa quốc gia và Cơ chế một cửa ASEAN 
3.1. Về triển khai Cơ chế một cửa quốc gia 
Với vai trò là Cơ quan thường trực của Ủy ban chỉ đạo quốc gia về Cơ chế một cửa 

ASEAN, Cơ chế một cửa quốc gia và tạo thuận lợi thương mại. Tổng cục Hải quan đã phối 
hợp với các Bộ, ngành tích cực triển khai các TTHC mới, mở rộng phạm vi, số lượng doanh 
nghiệp tham gia đối với các TTHC đã triển khai thực hiện trên Cơ chế một cửa quốc gia đáp 
ứng mục tiêu và tiến độ Kế hoạch tổng thể triển khai Cơ chế một cửa quốc gia và cơ chế một 
cửa ASEAN giai đoạn 2016-2020, cụ thể:  

Triển khai Cơ chế một cửa quốc gia: Phối hợp với các Bộ, ngành triển khai mới 61 
TTHC trên Cơ chế một cửa quốc gia trong năm 2019. Tính đến nay, Cơ chế một cửa quốc gia 
đã có 174 thủ tục hành chính của 13 Bộ, ngành kết nối, với trên 2,35 triệu hồ sơ của hơn 31,5 
nghìn doanh nghiệp. 

Tổng cục Hải quan đã báo cáo Bộ Tài chính để trình Thủ tướng Chính phủ phê duyệt và 
ký Quyết định số 684/QĐ-TTg ngày 04/6/2019 sửa đổi, bổ sung Quyết định số 1899/QĐ-TTg 
ngày 04/10/2016 về việc thành lập Ủy ban chỉ đạo quốc gia về Cơ chế một cửa ASEAN, Cơ 
chế một cửa quốc gia và tạo thuận lợi thương mại. 

Tổ chức thành công phiên họp thứ 4, 5 của Ủy ban chỉ đạo quốc gia về Cơ chế một cửa 
ASEAN, Cơ chế một cửa quốc gia và tạo thuận lợi thương mại ngày 19/02/2019 và ngày 
31/7/2019 được Phó Thủ tướng Chính phủ, Chủ tịch Ủy ban 1899 Vương Đình Huệ đánh giá 
cao sự chuẩn bị của Tổng cục Hải quan. 

Xây dựng chương trình và lịch làm việc của Chủ tịch Ủy ban 1899 với các Bộ, ngành, 
Tổng cục Hải quan đã xin và tiếp thu ý kiến của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Bộ 
Tài nguyên và Môi trường; Đề án tổng thể về xây dựng và phát triển hệ thống công nghệ 
thông tin phục vụ triển khai Cơ chế một cửa quốc gia, Cơ chế một cửa ASEAN theo định 
hướng xử lý tập trung; Hồ sơ đề nghị xây dựng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việc kết nối và 
chia sẻ thông tin giữa các cơ quan chính phủ với các bên liên quan thông qua Cơ chế một cửa 
quốc gia để phục vụ công tác quản lý nhà nước trong lĩnh vực xuất nhập khẩu, quá cảnh hàng 
hóa. 

3.2. Về triển khai Cơ chế một cửa ASEAN 
Từ ngày 01/01/2018, Việt Nam là một trong 5 quốc gia đầu tiên chính thức trao đổi 

thông tin C/O mẫu D với 4 nước Singapore, Malaysia, Indonesia, Thái Lan. Đến thời điểm 
hiện tại, Việt Nam kết nối bổ sung thêm với Brunei (từ 1/4/2019) và Campuchia (từ 
15/7/2019). Tính đến nay, tổng số C/O Việt Nam nhận từ các nước là: 91.470 C/O; tổng số 
C/O Việt Nam gửi sang các nước là: 161.586 C/O. 

 Hiện nay, Tổng cục Hải quan đang phối hợp với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chuẩn bị các điều kiện kỹ thuật để sẵn sàng trao đổi thông tin tờ khai hải quan ASEAN 
(với Indonesia và Thái Lan) và chứng nhận kiểm dịch thực vật (với Indonesia). Hiện đang 
phối hợp chuẩn bị thông điệp thử nghiệm và kiểm tra kết n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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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ên cạnh đó, Bộ Tài chính cũng đang phối hợp với các Bộ, ngành tiến hành đàm phán 
để hoàn thiện các Nghị định thư, thống nhất yêu cầu kỹ thuật và xây dựng hệ thống để trao 
đổi thông tin tờ khai hải quan, chứng nhận xuất xứ với Liên minh kinh tế Á - Âu; đàm phán 
để trao đổi thông tin C/O điện tử với Hàn Quốc. 

4. Công tác kiểm tra chuyên ngành (KTCN) 
Với vai trò là đơn vị đầu mối, phối hợp với các Bộ liên quan triển khai thực hiện 

nhiệm vụ cải cách công tác kiểm tra chuyên ngành tại Quyết định 2026/QĐ-TTg và Quyết 
định số 1254/QĐ-TTg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trong thời gian qua, Bộ Tài chính đã tiếp tục 
tích cực phối hợp với các Bộ, ngành để triển khai các công việc sau: 

(i) Tham gia góp ý các dự án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liên quan đến 
công tác quản lý và kiểm tra chuyên ngành do các Bộ, ngành xây dựng; 

(ii) Rà soát các quy định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kiểm tra chuyên ngành để kịp thời 
phát hiện những bất cập, vướng mắc; tập hợp để kiến nghị các đơn vị chuyên môn thuộc các 
Bộ, ngành sửa đổi, bổ sung các quy định về quản lý và kiểm tra chuyên ngành hoặc có ý kiến 
để kịp thời hướng dẫn các Cục Hải quan và doanh nghiệp thực hiện thống nhất. Theo đó, 
nhiều văn bản đã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hoặc ban hành mới theo hướng tạo thuận lợi cho 
doanh nghiệp, cụ thể: các Bộ, ngành đã sửa đổi, bổ sung 84/87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kiểm tra chuyên ngành (chiếm 97%) theo yêu cầu tại Quyết định 2026/QĐ-TTg 
ngày 17/11/2015 và 13/29 văn bản theo yêu cầu tại Quyết định số 1254/QĐ-TTg ngày 
26/9/2018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Ngoài ra, theo số liệu thống kê của cơ quan hải quan 
(thống kê trên cơ sở các quy định của các Bộ, ngành về quản lý và kiểm tra chuyên ngành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nhập khẩu), các Bộ, ngành đã cắt giảm được 12,600 mặt hàng (từ 82,698 
mặt hàng năm 2015 xuống còn 70,087 mặt hàng) thuộc diện quản lý và kiểm tra chuyên 
ngành trước thông quan.  

(iii) Năm 2019, Bộ Tài chính (Tổng cục Hải quan) đã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một số Bộ, 
ngành thực hiện rà soát pháp luật chuyên ngành, nhiệm vụ cải cách hoạt động kiểm tra chuyên 
ngành theo chỉ đạo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tại Quyết định 1254/QĐ-TTg ngày 26/9/2019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về việc phê duyệt Kế hoạch hành động thúc đẩy Cơ chế một cửa 
quốc gia, Cơ chế một cửa ASEAN, cải cách công tác kiểm tra chuyên ngành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và tạo thuận lợi thương mại giai đoạn 2018-2020; rà soát áp mã số HS 
đối với các Danh mục chuyên ngành của các Bộ, ngành. 

(iv) Trên cơ sở phối hợp rà soát với các Bộ, ngành, ngày 30/5/2019, Bộ Tài chính có 
Công văn số 6208/BTC-TCHQ báo cáo Văn phòng Chính phủ về việc triển khai chỉ đạo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tại công văn số 320/TTg-KSTT ngày 15/3/2019 liên quan đến các hàng 
hóa còn chồng chéo trong kiểm tra chuyên ngành, cụ thể: hiện có 25 nhóm sản phẩm, hàng 
hóa (tương đương với 1.012 dòng hàng tính theo mã số HS ở cấp độ 8 chữ số, và tương ứng 
với 1.501 mặt hàng được chi tiết theo tên hàng cụ thể) còn chồng chéo trong kiểm tra chuyên 
ngành; cùng lúc phải thực hiện nhiều thủ tục, hình thức trong quản lý/kiểm tra chuyên ngành. 
Tại Công văn số 6208/BTC-TCHQ, Bộ Tài chính đã báo cáo cụ thể số liệu nêu trên, chi tiết 
theo tên hàng cụ thể và đề xuất giải pháp. 

(v) Hoàn thiện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thực hiện các thủ tục hành chính theo Cơ chế 
một cửa quốc gia, Cơ chế một cửa ASEAN và kiểm tra chuyên ngành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vi) Xây dựng Cổng thông tin thương mại quốc gia (VTIP). 

(vii) Dự thảo các nội dung về bảo lãnh thông quan và tổ chức nhiều phiên làm việc tập 
trung với thành phần là các cán bộ, các chuyên gia, đại diện các Bộ, ngành, các doanh nghiệp 
kinh doanh xuất nhập khẩu, các doanh nghiệp kinh doanh bảo hiểm để phân tích mô hình của 
các nước và xây dựng phương án áp dụng bảo lãnh thông quan phù hợp tại Việ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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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Hoàn thiện dự thảo Đề án quản lý hoạt động thương mại điện tử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dự thảo Tờ trình Thủ tướng Chính phủ, dự thảo Quyết định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phê duyệt Đề án, dự thảo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thương mại điện 
tử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để xin ý kiến các Bộ ngành, các thành viên Ban 
soạn thảo, các sàn giao dịch thương mại điện tử, các Hiệp hội, Phòng Thương mại Công 
nghiệp Việt Nam. 

(viii) Tiếp tục thực hiện điện tử hóa thủ tục kiểm tra chuyên ngành, đồng thời tham gia 
Cơ chế một cửa quốc gia. Tính đến nay, đã có 13 Bộ, ngành tham gia kết nối; 174 thủ tục 
hành chính được đưa lên Cơ chế một cửa quốc gia với tổng số hồ sơ hành chính đã được xử lý 
trên Cổng thông tin một cửa quốc gia trên 2,3 triệu bộ hồ sơ và trên 30,9 nghìn doanh nghiệp 
tham gia. 

(ix) Trong các tháng đầu năm 2019, Bộ Tài chính (Tổng cục Hải quan) đã phối hợp 
với các đơn vị liên quan tổ chức: 07 đợt tập huấn triển khai các thủ tục mới; viết bài tuyên 
truyền về công tác triển khai Cơ chế một cửa quốc gia, Cơ chế một cửa ASEAN và kiểm tra 
chuyên ngành trên Cổng thông tin một cửa quốc gia và cổng thông tin, báo điện tử của Tổng 
cục Hải quan. Tích cực hỗ trợ, hướng dẫn doanh nghiệp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thủ tục hành 
chính thông qua Cơ chế một cửa quốc gia thông qua Bộ phận hỗ trợ thường trực (Helpdesk) 
của Tổng cục Hải quan; phối hợp với các Bộ, ngành trong công tác hỗ trợ doanh nghiệp; Xây 
dựng kế hoạch triển khai các thủ tục hành chính mới thông qua Cơ chế một cửa quốc gia. 

5. Triển khai dịch vụ công trực tuyến 
Thực hiện Nghị quyết 36a/NQ-CP của Chính phủ, ngay từ đầu năm 2017, Hệ thống 

dịch vụ công trực tuyến (DVCTT) của ngành Hải quan đã được chính thức triển khai trên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Hải quan. 

Hiện nay, Tổng cục Hải quan đã cung cấp 172/183 dịch vụ công trực tuyến mức độ 3 và 
4 (chiếm xấp xỉ 94%), trong đó có 163 thủ tục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hải quan đã được 
cung cấp dịch vụ công trực tuyến ở mức độ 4 (đạt tỷ lệ 89,07%). Tính từ đầu năm đến nay, 
tổng số hồ sơ thủ tục hành chính được thực hiện trên Hệ thống dịch vụ công trực tuyến là 
83.152 bộ với tổng số đối tượng thực hiện dịch vụ công trực tuyến là 13.910, trong đó số 
doanh nghiệp: 13.822; cá nhân: 88 thực hiện dịch vụ công trực tuyến. 

Ngoài các dịch vụ hành chính công trực tuyến, các dịch vụ công trực tuyến khác cũng 
được cung cấp trên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Hải quan, trong đó có các dịch vụ gắn liền với việc 
thực hiện thủ tục hải quan như tra cứu và xác định mã số hàng hóa, thuế suất; đăng ký sử 
dụng chữ ký số, tài khoản tham gia thủ tục hải quan điện tử; tra cứu thông tin nộp thuế, nợ 
thuế; in danh sách mã vạch phục vụ hệ thống giám sát hải quan. 

Việc triển khai dịch vụ công trực tuyến đã mang lại nhiều lợi ích cho cơ quan hải quan 
và doanh nghiệp, góp phần công khai, minh bạch hoạt động của cơ quan hải quan, giảm được 
thời gian và chi phí thực hiện thủ tục hành chính cho doanh nghiệ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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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세관세간담회 국세 질의답변 

I. 베트남 북부 

질의 1:  

Google의 광고비 세금계산서 미발급 문제를 세무국에서 단속해 주세요. 

(a)  문제상황: 글로벌 기업인 Google 에 인터넷 광고비를 매달 지불하는데 베트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습니다. 광고비는 매달 지불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으니까 회사 돈을 쓰지 못하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개인 돈을 계속 

써야 합니다.  

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지 이유를 물어보니 월 5,000 만동 이상을 써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베트남 전체 Google 

광고비 매출에서 월 5,000 만동 이상 지불하는 회사가 30% 정도이고, 5,000 만동 

이하로 지불하는 회사가 70% 이상일텐데 그렇다면 매출의 70%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베트남 세무국은 글로벌 기업이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왜 세금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b) 제안 사항: 제발 돈을 지불하면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세금을 내도록 

IT 기업 Google 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인 Google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베트남에 설립되지 않으며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베트남 개인 또는 

기관에게 광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규정(위와 동일)에 따라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납세 의무와 관련해서: Google 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는 베트남 개인 또는 조직이 

Google 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세금 및 

법인소득세를 대신에 납세해주는 방식으로 베트남 세관 총국은 베트남 영토에 있는 

개인 또는 조직에게 온라인 정보 및 광고 서비스 제공한 Google(및 타 외국 개인, 

조직)의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회는 2019 년 6 월 13 일에 제 38/2019/QH14 호(2020 년 

7 월 1 일부터 시행) 세금 관리법을 제정한 바가 있으며 제 42 조 4 항에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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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업체에서 하는 전자상거래 

영업, 디지털 기반 및 타 서비스 영업 활동에 대해서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해외 업체는 베트남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권한을 부여하여 세금 등록,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38/2019/QH14 호 세금 관리법을 시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기업에서 공급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영업, 디지털 기반 및 타 서비스 영업 

활동에 대해 베트남에서 세금 등록,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규정을 발행할 수 있도록 

세관총국은 연구하여 재무부에 제안할 것이며 그 중에 유관 기관들(정보통신부, 

중앙은행 및 유관 기관)이 세관총국과 협조하여 이러한 활동에 대해 세금징수 관리 

책임에 대한 규정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지만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영업,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들(Google 의 경우와 같이)은 베트남에서 직접적으로나 권한을 부여하여 

세금 등록,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실행 방식: Google 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는 베트남 개인 또는 조직이 Google 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세금 및 법인소득세를 대신에 납세해주는 방식) 

 

질의 2:   

2.1. 수입품 수출 활동에 대한 부가세 환급 

(a) 현행 규정: 회사에 재화를 수입해서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기타 EPE 기업에 

판매하는 활동에 관하여, 본 재화 수입 시 기업이 규정에 따라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였고 외국으로 재화를 수출하거나 다른 EPE 기업에 판매 시 기업은 

규정에 따라 영세율 매출부가세율을 적용하였다. 

130/2016/TT-BTC 호의 시행 규칙에 의하면 기업이 재화를 수입 후 수출하는 

경우, 부가세는 환급 안되며 매출부가세에서 공제만 가능하였다. 그 후 정부에서 

2017/12/15 일에 발행한 146/2017/ND-CP 호 시행령 및 146 시행령을 안내하는 

2018/03/16 일자 25/2018/TT-BTC 호 시행 규칙에 의거 하여, 베트남 정부에서 

기업이 이 경우에 대해 부가세 환급 받게 된 것을 승인하였으나 이 규정은 

2018/02/01 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146 호 시행령과 25 호 시행 

규칙에는 2016/07/01 일부터 2018/01/31 일까지 기간(130/2016/TT-BTC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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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규칙의 효력 기간)의 공제되지 않는 수입(매입)부가세액에 대한 처리 관련 

명확한 가이드가 없다.   

이에 따라 전기로부터 이월되어 환급 받지 못한 수입(매입)부가세는 

국내매출액이 발생하는 기업과 수출거래만 있는 기업간에 형평성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 규정은 부가세에 대한 조세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며 납세 의무자 

간에 불평등 결과를 초래하여 베트남의 투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b) 제안 사항: 재무부는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 수입한 재화거래에서 발생한 

수입(매입) 부가세에 대해 신규 시행령이 효력을 갖는 시점까지 아직 다 공제 

되지 않는 수입(매입)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함. 

답변:  

2016 년 7 월 1 일자 100/2016/NĐ-CP 호 시행령의 제 1 조 6 항에 부가세 환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및 세금관리법(2016 년 7 월 1 일부터 발효) 일부 내용이 

추가되며 개정법의 일부 내용을 시행하는 규칙이 세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월별(월별 신고의 경우) 또는 분기별(분기별 신고의 경우)에 3 억동 이상 공제되지 

않은 매입부가세 상당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수출하는 사업장은 월별 및 분기별로 

환급 받을 수 있다. 1 개월 또는 1 분기의 공제되지 않은 매입부가세가 3 억동이 안 

될 경우에는 월 또는 분기에 공제될 것이다. 수출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도 있고 내수 

시장에서 소비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에는 납세되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한 후 수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제되지 않는 매입부가세가 3 억동 이상 될 

경우 사업장에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사업장에서는 재화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경우에 관세법 및 시행 규정에 따라 세관 

운영 구역에서 재화를 수출하지 않는 경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세무 당국은 2 년 연속 밀수, 불법 국경 운송, 조세 회피 또는 무역 사기로 처분되지 

않는 수출 재화를 생산하며 세금관리법 위험이 높은 대상에 속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환급을 먼저 실시하고 사후에 검사 실시한다.” 

2013 년 12 월 18 일자 209/2013/NĐ-CP 호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 2017 년 

12 월 15 일자 146/2017/NĐ-CP 시행령의 제 1 조 2 항에 부가세 환급에 대해 

부가세법(2016 년 7 월 1 일자 100/2016/NĐ-CP 시행령에 개정됨) 시행 가이드라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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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화를 수입하고 비관세 구역으로 다시 수출하거나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장은 월별(월별 신고의 경우) 또는 분기별(분기별 신고의 경우)에 

공제되지 않는 매입 부가세가 3 억동 이상 될 경우에는 월별, 분기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월별 또는 분기별 공제되지 않는 매입 부가세가 3 억동 되지 않을 

경우 차월 또는 차분기에 공제될 것이다. 수출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도 있고 내수 

시장에서 소비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에는 납세되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한 후 수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제되지 않는 매입부가세가 3 억동 이상 될 

경우 사업장에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재화를 수입하고 수출하는데 관세법에 따라 관세구역에서 수출되지 않는 경우 및 

수출된 재화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구역에서 수출되지 않는 경우에 사업장에서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세무 당국은 2 년 연속 밀수, 불법 국경 운송, 조세 회피 또는 무역 사기로 처분되지 

않는 수출 재화를 생산하며 세금관리법 위험이 높은 대상에 속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환급을 먼저 실시하고 사후에 검사 실시한다.” 

위 규정에 따라 2018 년 5 월 14 일에 재무부는 다음 내용으로 공식 답변인 5537/BTC-

CST 호 공문을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2016 년 7 월 1 일부터 2018 년 2 월 1 일까지, 사업장에서는 재화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경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장은 2018 년 2 월 1 일부터 

146/2017/ND-CP 호 시행령의 제 1 조 제 2 항을 준수한다.” 

 

2.2. 수입품 수출 활동에 대한 부가세 환급 

(a) 현행 규정: 현행규정에 따르면 0%부가세대상 중에 EPE 구역에 있는 조직 혹은 

개인에게 직접 공급해주는 용역이며 EPE 구역 내에서 사용된 용역을 포함한다. 

그러나 현행규정(혹은 시행규칙 제 219/2013/TT-BTC 호를 대체하는 시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EPE 구역에서 사용된” 이라는 개념에 대해 상세 안내가 없다. 

따라서 공급업체들은 EPE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하지만 EPE 구역 외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세 과세율 확정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지방 세무국 간 의견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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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의 시행규칙 제 219/2013/TT-BTC 호의 제 9 조에 따르면  

“부가세율 0% 

1. 부가세 0%세율적용대상: 수출재화, 용역; 해외에 있거나 비세관구역에 있는 건축물 

건설, 설치; 국제운송; 수출 시 부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 재화 혹은 용역(단, 본 

조항의 제 3 항에서 규정된 0%과세대상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함). 

b) 해외에 있는 조직 혹은 개인에게 직접 공급하고 베트남 영토 외에서 소비되는 

용역을 포함한 용역수출; 비세관구역에 있는 조직 혹은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고 

비세관구역에서 소비하는 용역. 

0%부가세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은 본 시행규칙의 제 9 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국내로부터 구입된 비세관구역에 있는 기업의 차량 주유, 기름; 

- 비세관구역에 있는 조직 혹은 개인에게 판매해주는 자동차 

- 비세관구역에 있는 조직 혹은 개인에게 제공하는 용역: 주택, 사무실, 호텔, 창고 

임대용역; 통근버스; 식대용역(산업공단이나 비세관구역에서 식대 제공용역을 

제외함)...” 

시행규칙에서 0%과세대상인 EPE 기업에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을 규정했으나 

지방세무당국은 “비세관구역에서 사용되는지”를 근거로 과세대상 0%여부에 대해 

확정한다. 그러나“비세관구역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해 상세 안내가 없기 때문에 각 

지방 세무국의 의견차가 발생했다. " 

또한 부가세는 기업의 간접세이지만 EPE 기업은 부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EPE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고 원가가 증가되고 결국은 EPE 의 경쟁능력이 

저하되고 기업간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b) 제안 사항: 재무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EPE 기업과 일반기업간의 공평을 보장하기 위해 EPE 기업에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세 산정 근거가 된다. 재무부께서는 시행규칙 제 219/2013/TT-BTC 호를 

대체하는 개정안에 상세 안내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31/2013/QH13 호 

법률의 제 1 조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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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8 조 1 항을 수정하고 보완; q 조항을 다음과 같이 제 8 조 2 항에 추가된다: 

제 8 조. 세율 

1. 영세율은 수출, 국제 운송 재화 또는 서비스 및 본법의 제 5 조에 규정된 부가세 

면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수출할 때에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a) 기술 이전, 해외 지적 재산권 양도; 

b) 해외 재보험 서비스; 

c) 신용 부여 서비스; 

d) 자금 이체; 

đ) 파생 금융 서비스; 

e) 우편 및 통신 서비스; 

g) 본법의 제 5 조 23 항에 규정된 수출 재화. 

수출 재화 또는 서비스는 비관세구역, 베트남 외에서 소비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이며 

정부 규정에 따라 외국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이다.” 

-  2013 년 12 월 18 일자 209/2013/NĐ-CP 시행령의 제 6 조에 영세율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제 6 조. 세율 

부가세 세율은 부가세법 제 8 조 및 부가세법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개정법의 

제 1 조 3 항에 규정되어 있다.. 

1.  영세율은 부가세법 제 5 조 및 부가세법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개정법의 

제 1 조 1 항에에 따라 수출, 국제 운송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 및 수출 시 부가세 

부과되지 않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며 본 규정의 đ 조항에 규정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는 제외된다.. 

수출 재화, 서비스는 외국, 비세관구역에 있는 조직 또는 개인에게 판매, 제공이 

되는 재화, 서비스이며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이다. 

a) 수출 재화는 이와 같다: 외국으로 수출되고 비세관구역으로 판매되는 재화; 

비세관구역이나 외국에 있는 건설, 조립 공사; 베트남 외 지역에서 배송 또는 수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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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외국 및 베트남 외에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장비, 기계 수리 및 보수를 

위한 부품, 장비; 현장에서 수출되는 경우 및 타 경우는 법률 규정에 따라 수출 

재화이라고 여긴다; 

b) 수출 서비스는 해외 또는 비관세구역에 있는 조직 및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고 

베트남 이외의 지역 및 비관세구역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 

비관세구역의 조직 및 개인은 사업자 등록이 있고 총리가 규정한 기타 경우의 조직 및 

개인이다;…” 

-  2013 년 12 월 31 일자 219/2013/TT-BTC 호 시행규칙의 제 9 조에 0% 

세율(130/2016/TT-BTC 호 시행규칙의 제 1 조 2 항으로 개정되었음) 적용 이행 안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9 조. 0% 세율 

1.  0% 세율은 수출 재화 및 서비스; 외국 및 비관세구역에서 작업된 건설 및 설치 공사; 

국제 운송; 수출 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에 적용되며 본 규정 

제 3 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다. 

수출 재화, 서비스는 외국, 비세관구역에 있는 조직 또는 개인에게 판매, 제공이 

되는 재화, 서비스이며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이다. 

b)  수출 서비스는 외국 및 베트남 외에 있는 조직 및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 

비관세구역에 있는 조직 및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며 소비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외국에 있는 개인은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외국 및 

베트남 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이다. 비관세구역에 있는 조직 및 개인은 사업자 등록을 

한 조직 및 개인이며 총리가 규정한 타 경우의 조직 및 개인이다. 

… 

베트남에서 납세한 서비스 제공 사업장은 베트남 외에서 서비스 제공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 

2. 0%세율 적용 조건: 

b) 수출 서비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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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또는 비관세구역의 조직 및 개인과 서비스 제공 계약이 있어야 한다.; 

-  은행을 통해서 수출 서비스에 대한 지불 증명서 및 법률 규정에 따른 타 문서가 

있어야 한다; 

특히 외국 조직 및 개인에게 제공되는 항공기 및 선박 수리 서비스와 관련해서 

0%세율을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의 계약 및 문서 외에도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해서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리가 완료되면 수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3. 0%세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해외 재보험; 기술 이전, 해외 지적 재산권 이전; 자금 이체, 신용 부여, 외국으로 

증권 투자; 파생 금융 서비스; 해외로 가는 우편 및 통신 서비스(비관세구역의 조직 

및 개인에게 제공되는 우편 및 통신 서비스; 해외, 비관세구역으로 보내는 코드가 

있는 핸드폰 전화 카드를 포함); 수출 된 제품은 본 시행규칙의 제 4 조 23 항에 

규정된 천연 자원 및 광물; 다시 수출되는 수입된 담배, 주류, 맥주; 총리가 규정된 타 

경우를 제외한 비관세구역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조직 및 개인에게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 

다시 수출되는 담대, 주류, 맥주는 수출 시 매출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매입부가세가 

공제되지 않는다. 

-  국내에서 구매한 비관세구역의 사업장 자동차에 판매되는 주유, 기름; 

-  비관세구역의 조직 및 개인에게 판매되는 자동차; 

-  사업장에서 비관세구역의 조직과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집, 행사장, 사무실, 호텔 및 창고 임대; 근로자 수송을 위한 셔틀 서비스; 음식 

서비스 (비관세구역의 케이터링 및 음식 서비스 제외); 

-  해외 조직 및 개인에게 제공되는 사후 서비스는 베트남에서 0 % 세율을 받을 수 

없다: 

+ 스포츠 경기, 예술 공연, 문화, 엔터테인먼트, 컨퍼런스, 호텔, 교육, 광고, 여행; 

+ 온라인 결제 서비스; 

+ 베트남에서 제품 및 재화의 판매, 유통 및 소비와 관련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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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12 월 31 일자 재무부의 219/2013/TT-BTC 호 시행규칙의 제 4 조 20 항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비관세구역은 수출가공구, 수출가공기업, Tax-suspension 창고,  

tax suspension 구역, 보세창고, 특별 경제무역구역, 무역-산업구역 및 총리의 규정에 

따라 비관세구역과 동일하게 설립되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타 경제구역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역과 외부 간의 재화 거래 관계는 수출입 관계라고 한다. ...” 

위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계약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무현금 지불 증빙이 있는 

수출가공기업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이러한 기업의 수출 생산 활동을 위한 서비스는 

규정에 따라 0%세율이 적용됩니다(단, 위에 명시된 130/2016/TT-BTC 호 시행규칙의 

제 1 조 2 항에 규정된 일부 경우 제외). 

 

2.3. E-invoice 규정 관련 

(a) 현행 규정: 정부는 재화와 용역 공급에 대한 e-invoice 규정 관련 시행령 

제 119/2018/NĐ-CP 호를 공포했다. 본 시행령의 유효일인 2018/11/1 일부터 

현재까지 많은 기업은 일반 영수증(종이 영수증)을 대신하여 전자 영수증을 

이용해왔으나 체계화된 기반인프라와 상세 안내가 없기 때문에 e-invoice 를 

받아도 해당 전자영수증의 실증적 검증 Tool 이 없다. 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서명이 필요한지 또는 영수증 발행일과 영수증 서명일이 상이하면 어떤 

기준으로 매출을 기장해야 하는지 등 전자 영수증에 대한 기타 애로사항도 많이 

발생했다. 

(b) 제안 사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해 재무부께서는 시행령 

제 119/2018/NĐ-CP 호를 상세 안내하는 시행규칙 공포를 요청합니다. 

답변: 

* 119/2018/NĐ-CP호 시행령의 시행 규칙 발행과 관련하여 

2018 년 9 월 12 일에 정부가 재화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e-invoice 를 관련하여 

119/2018/NĐ-CP 호 시행령을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재무부는 2018 년 9 월 12 일자 

119/2018/NĐ-CP 호 시행령의 시행규칙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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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9 월 12 일자 119/2018/NĐ-CP 호 시행령의 제 35 조에서 다음과 같이 재화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의 e-invoice 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본 시행령은 2018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 

3.  2018 년 11 월 1 일부터 2020 년 10 월 31 일까지 재화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e-invoice 와 관련된 2010 년 5 월 14 일자 51/2010 / ND-CP 호 시행령 및 2014 년 

1 월 17 일자 04/2014 / ND-CP 호 시행령은 여전히 유효한다.. 

...” 

따라서 기업들은 e-invoice 와 관련하여 정부의 2010 년 5 월 14 일자 51/2010/NĐ-

CP 호 시행령, 2014 년 1 월 17 일자 04/2014/NĐ-CP 호 시행령 및 재무부의 2011 년 

3 월 14 일자 32/2011/TT-BTC 호 시행규칙, 2014 년 3 월 31 일자 39/2014/TT-BTC 호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합니다. 

* 51/2010/NĐ-CP 호, 04/2014/NĐ-CP 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e-invoice 와 

관련해서 

-  정부의 2010/5/14 일자 51/2010/NĐ-CP 호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재화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의 송장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 4 조. 영수증의 종류, 형태 및 내용 

... 

3. 송장은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đ) 총 결제금액, 구매자 서명, 판매자 서명, 판매자 도장(있는 경우) 및 송장의 날짜. 

재무부는 본 조항에 규정되는 내용이 불필요한 송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제 15 조. 송장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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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장작성 날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재화이나 서비스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인식되는 날짜이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등록 시점부터 효력이 

있는 경우 송장작성 날짜는 재화 배송되는 날짜이다.  

각 서비스 항목 또는 수차례로 재화가 배송되는 경우에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 항목이 

배송 또는 제공될 때마다 송장을 작성해야 한다. 

...” 

-  재무부의 39/2014/TT-BTC 호 시행규칙은 재화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의 송장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 4 조. 작성된 송장의 내용 

1. 작성된 송장의 필수 내용은 용지 한 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 

h)  구매자와 판매자의 서명, 판매자의 도장(있을 경우)이 있어야 하며 송장 작성 날짜가 

표시되어야 한다. 

… 

제 16 조. 송장 작성  

… 

2. 송장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  

a)  송장 작성의 "날짜" 기준 

재화 판매의 송장 작성 날짜는 구매자에게 재화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하는 

날짜이며 지불 완료 여부와 상관 없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송장 작성 날짜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날짜이며 지불 완료 

여부와 상관 없다. 서비스 제공자가 선불을 받거나 서비스 제공하는 과정에 지불을 

받을 경우에 송장 작성 날짜는 지불 날짜이다.  

…” 

-  재무부의 2011 년 3 월 14 일자 32/2011/TT-BTC 호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이 전자 

송장에 대해 규정한다: 

“제 6 조. 전자 송장의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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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 송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야 한다: 

… 

e)  판매자의 법률 규정에 따른 전자 서명; 송장 작성 및 송부 날짜. 구매자가 회계사일 

경우에 구매자의 법률 규정에 따른 전자 서명. 

… 

2.  어떤 경우에는 전자 송장에 필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재무부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  전자 송장의 구매자 서명: 

 위의 규정에 따르면 구매자의 전자 서명은 전자 송장의 필수 내용이며 재무부의 

안내에 따른 일부 필수 내용이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전자 송장 작성 날짜는 재화 판매, 서비스 제공, 공사, 조립 및 타 경우의 송장 

작성에 대해 규정하는 2014 년 3 월 31 일자 재무부의 39/2014/TT-BTC 호 시행규칙 

제 16 조 2 항의 a 조항 에 따라 실시합니다. 

32/2011/TT-BTC 호 시행규칙 제 6 조에 규정된 판매자의 전자 서명을 포함한 필수 

내용이 있는 전자 송장은 합법적인 송장이라고 합니다. 규정에 따라 모든 내용이 있는 

합법적인 전자 송장에 근거하여 판매 사업자는 매출 부가세를 신고하며 구매 사업자는 

구매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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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베트남 남부 

질의 1:  

1.1.  케이스 8: 

(a) 관련 사례 및 애로사항: 현재 베트남 세무당국이 이전가격(TP) 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 및 산정방식을 비공개 한 채 매우 높은 세율을 한국 

기업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FDI(투자진출기업)은 세무당국에서 주장하는 대로 매우 높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현실이며,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당 세금산정이 

적법한지 여부도 확인할 수가 없어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가격 특성상 한국 기업 본사에서 원부자재 등을 베트남 법인에 수출 

시 해당 재화와 관련하여 로열티 계약도 동시에 체결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과도하게 세금징수를 하고 있어 한국 본사에 무역장벽이 되고 있음.  

(b) 정책 건의사항: 이전가격 조사 시, 세무당국의 비교대상 자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2020 년 7 월 1 일 이전의 기간: 

세금 관리에 관한 법률(78/2006/QH11 호 세법 및 시행규칙)과 연결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세금 관리(20/2017/NĐ-CP 호 시행령 및 41/2017/TT-BTC 호 시행규칙)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세금 산정과 납세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따라서: 

-  20/2017/NĐ-CP 호 시행령 제 12 조 3 항 규정 위반한 경우에 대해 20/2017/NĐ-

CP 호 시행령 제 9 조 2 항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세무당국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연결거래 가격을 산정합니다. 20/2017/NĐ-CP 호 시행령 제 4 조 7 항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데이터베이스는 납세자의 납세 의무 결정과 관련해서 

세무당국에서 세금관리법에 따라 개발하고 관리하는 정보 및 데이터이며 이는 세금 

관리 기관들과 외국 유관 기관들을 포함한 여러 출처를 통해서 수집되고 분석, 

업데이트 및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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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2006/QH11 호 세금관리법의 제 73 조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연결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세무당국은 일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 또는 독립적으로 

비교 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납세자의 연결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서류에 사용된 독립 비교 

대상들의 데이터와 정보를 입증하거나 설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에 언급된 

78/2006/QH11 호 세금관리법과 20/2017/NĐ-CP 호 시행령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결정에 따라 납세해야 합니다. 

* 2020 년 7 월 1 일부터: 

2020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38/2019/QH14 호 세금관리법의 제 50 조 2 항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데이터베이스 외에 세무당국은 추가로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세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총국은 납세자의 권고를 잘 접수하여 

세금관리법의 일반 원칙에 적절하게 세금 감사, 세금 산정과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관련해서 연구하고 검토하여 38/2019/QH14 호 세금관리법 시행규칙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케이스 12:  

(a) 관련 사례 및 애로사항: 외국인 계약자세는 이자, 로열티, 면허사용료, 외국인 

계약자 수수료 및 국제간 리스료 등 외국인과의 서비스 거래대금 지급 시 

적용됩니다. 

 무역거래에서 정형거래조건 D 조건(DDP, DAT, DAP)을 사용하는 경우 

수출자(외국인계약자)가 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율 1%를 

부과합니다. 

 베트남 세무당국은 D 조건 거래를 베트남으로 각종 재화의 공급 및 재화 공급 시 

수반되는 유관서비스의 제공으로 보아 과세가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INCOTERMS 에 따라 수출자가 베트남에서 재화와 관련한 위험을 부담하고 

재화를 인도하지만, 수출자는 베트남 내에서 재화의 운송이나 유통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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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물류업체가 대신하여 운송하며 따라서, 수출자는 베트남 내 운송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조건 무역계약 시, 수출자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외국인계약자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b) 정책 건의사항: D 조건 거래에 외국인계약자세(FCT) 부과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03/2014/TT-BTC 호 시행규칙의 제 1 조 2 항에 적용 대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베트남에 있는 기업(외국 조직 또는 개인에게 재화를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 제외)과 체결된 계약으로 현장에 수입 및 수출의 

형태로 베트남에서 재화를 공급하며 수입이 생기거나 베트남에서 재화를 

유통하거나 판매자가 베트남에 들어오는 재화와 관련된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Incoterms 조건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외국조직 또는 개인.” 

103/2014/TT-BTC 호 시행규칙의 제 4 조 2 항에 적용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베트남 조직 또는 개인에게 베트남에서 제공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 재화를 공급한다: 

-  외국 국경 관문에서 배송: 판매자는 외국 국경 관문에서 재화를 수출 및 배송하는 데 

관련된 모든 비용, 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구매자는 외국 국경 관문에서 재화를 

수령을 하고 베트남으로 운송하는 데 관련된 모든 비용, 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다(보증은 판매자의 책임과 의무라는 조건으로 외국 국경 관문에서 재화를 

배송하는 경우 포함). 

-  베트남 국경 관문에서 배송: 판매자는 베트남 국경 관문 배송 지점까지 재화와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구매자는 수령 지점에서부터 재화 

배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다(보증은 판매자의 책임과 

의무라는 조건으로 외국 국경 관문에서 재화를 배송하는 경우 포함).” 

Incoterms 에 따르면 DDP, DAT, DAP 조건에 따라 재화 배송 지점은 구매자가 지정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외국 계약자가 재화를 베트남 조직 또는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데 다음과 같은 베트남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i) 외국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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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문에서 배송: 판매자는 외국 국경 관문에서 재화를 수출 및 배송하는 데 관련된 모든 

비용, 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구매자는 외국 국경 관문에서 재화를 수령을 하고 

베트남으로 운송하는 데 관련된 모든 비용, 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다; (ii) 베트남 국경 

관문에서 배송: 판매자는 베트남 국경 관문 배송 지점까지 재화와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구매자는 수령 지점에서부터 재화 배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외국계약자가 103/2014/TT-BTC 호 시행규칙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계약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지방 세무국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1) 관련 사례 및 애로사항:  

부가세 환급: 

현재 법률상 수출에 대해서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는 국내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생산을 하고 있어 수출 비중이 낮고, 생산을 위한 원재료는 

모두 수입을 해야 합니다. (베트남 내에는 원재료가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세 

환급을 안 해주어 회사의 자금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 정책 건의사항: 

  회사의 자금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부 기관의 적절한 정책 조정을 건의 

드립니다. 

답변: 

2016 년 4 월 6 일자 106/2016/QH13 호 법의 제 1 조 3 항에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세금 공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장은 월 또는 분기에 공제되지 

않는 구매부가세가 있을 경우 차 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2016 년 8 월 12 일자 100/2016/ND-CP 호 시행령 제 1 조 6 항에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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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 공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장은 월(월별로 신고의 경우) 또는 

분기(분기별로 신고의 경우)에 공제되지 않는 구매부가세가 있을 경우 차 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위의 규정에 따라 2016 년 7 월 1 일부터 106/2016/QH13 호 법 및 100/2016/NĐ-CP 호 

시행령에 근거하여 연속 12 개월(또는 4 개분기) 동안 누적 마이너스 구매부가세가 있는 

사업장에게 부가세 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환급되지 않는 부가세는 차 기간에 공제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는 106/2016/QH13 호 법과 100/2016/NĐ-CP 호 시행령에 따라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1) 관련 사례 및 애로사항:  

FITI Testing & Research Institue Viet Nam 회사 

주소: B2-3a, Plot B, Long Hau Industrial Park, Hamlet 3, Long Hau Commune, Can 

Giuoc District, Long An Province 

세금 코드: 0313041861 

영업분야: 섬유분야에서 분석 서비스 및 기술검사 제공 (운반수단에 관한 검사, 인증서 

발급 제외):  

- 검사, 분석 서비스 

- 물리적 특성 검사, 분석 서비스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재무부의 의견을 요청 드립니다.  

해외(베트남시장 외)에 수출 하기 전에 품질검사서비스 및 섬유기술분석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는 과정에서  

2019 년 05 월 13 일에 조세총국 의 1901/TCT-CS 호 공문을 받았으며 공문의 내용은 

롱안세무서로부터 저희 문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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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06 월 06 일에 롱안 세무서로부터 1301/CT-TTHT 호 안내 공문을 받았으며 그 

내용은 수출 제품에게 검사서비스, 시험서비스에 대하여 10% 세율 적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 년 10 월 27 일자 0 % 세율 및 Official Letter No. 15458 / BTC-CST 의 

적용에 관한 Circular No. 219/2013 / TT-BTC 제 1 항과 2 항, 제 9 조에 따르면 수출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과 관련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수출 

상품의 품질 검사 및 검사 서비스는 수출 서비스이며 제 2 조, 제 2 조에 규정 된 조건 9 

개가 충족되므로 0%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하노이이나 호치민 지역의 동종업종은 0% 세율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 년 12 월 24 일 하노이 조세총국의 84097/CT-TTHT 호 공문, 

호치민세무서의 10137/CT-TTHT 호 공문을 첨부 하겠습니다. 

또한 2016 년 7 월 27 일, FITI 베트남은 수출 상품과 관련된 검사 및 테스트 서비스가 

Circular No. 219/2013 / TT-BTC 의 제 2b 항, 제 9 조의 조건에 충족된다면 

수출품으로서 인정이 되는 0%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답변으로 롱안세무서 

서신 번호 2006 / CT-TTHT 를 받은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의서를 통하여 저희 업체가 같은 분야에 활동하는 모든 업체와 공평하게 

사업 할 수 있도록 해외업체(베트남시장 외)에 수출 하기 전의 품질 검사서비스 및 

섬유기술분석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정책 건의사항: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하노이와 호치민의 동종업계에서는 수출품에 관계된 시험과 

검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0%세율을 실질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동일한 법과 정책이 적용되지 않고 지역 관할 세무서의 정책결정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공평한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1) 조세총국의 84097/CT-TTHT 호 공문,  

 (2) 호치민세무서의 10137/CT-TTHT 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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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1/2013/QH13 호 법의 제 1 조 3 항은 부가가치세법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 3. 제 8 조 1 항을 수정하고 보완; q 조항을 다음과 같이 제 8 조 2 항에 추가된다: 

제 8 조. 세율 

1. 영세율은 수출, 국제 운송 재화 또는 서비스 및 본법의 제 5 조에 규정된 부가세 

면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수출할 때에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a) 기술 이전, 해외 지적 재산권 양도; 

b) 해외 재보험 서비스; 

c) 신용 부여 서비스; 

d) 자금 이체; 

đ) 파생 금융 서비스; 

e) 우편 및 통신 서비스; 

g) 본법의 제 5 조 23 항에 규정된 수출 재화. 

수출 재화 또는 서비스는 비관세구역, 베트남 외에서 소비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이며 

정부 규정에 따라 외국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이다.” 

-  2013 년 12 월 18 일자 209/2013/NĐ-CP 시행령의 제 6 조에 영세율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제 6 조. 세율 

부가세 세율은 부가세법 제 8 조 및 부가세법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개정법의 

제 1 조 3 항에 규정되어 있다.. 

1. 영세율은 부가세법 제 5 조 및 부가세법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개정법의 

제 1 조 1 항에에 따라 수출, 국제 운송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 및 수출 시 부가세 

부과되지 않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며 본 규정의 đ 조항에 규정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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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재화, 서비스는 외국, 비세관구역에 있는 조직 또는 개인에게 판매, 제공이 

되는 재화, 서비스이며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이다. 

a) 수출 재화는 이와 같다: 외국으로 수출되고 비세관구역으로 판매되는 재화; 

비세관구역이나 외국에 있는 건설, 조립 공사; 베트남 외 지역에서 배송 또는 수령된 

재화; 외국 및 베트남 외에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장비, 기계 수리 및 보수를 

위한 부품, 장비; 현장에서 수출되는 경우 및 타 경우는 법률 규정에 따라 수출 

재화이라고 여긴다; 

b) 수출 서비스는 해외 또는 비관세구역에 있는 조직 및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고 

베트남 이외의 지역 및 비관세구역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 

비관세구역의 조직 및 개인은 사업자 등록이 있고 총리가 규정한 기타 경우의 조직 및 

개인이다…” 

-  2013 년 12 월 31 일자 219/2013/TT-BTC 호 시행규칙의 제 9 조에 0% 

세율(130/2016/TT-BTC 호 시행규칙의 제 1 조 2 항으로 개정되었음) 적용 이행 안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9 조. 0% 세율 

1.  0% 세율은 수출 재화 및 서비스; 외국 및 비관세구역에서 작업된 건설 및 설치 공사; 

국제 운송; 수출 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 및 서브시에 적용되며 본 규정 

제 3 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다. 

 수출 재화, 서비스는 외국, 비세관구역에 있는 조직 또는 개인에게 판매, 제공이 

되는 재화, 서비스이며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이다. 

b)  수출 서비스는 외국 및 베트남 외에 있는 조직 및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 

비관세구역에 있는 조직 및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며 소비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외국에 있는 개인은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외국 및 

베트남 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이다. 비관세구역에 있는 조직 및 개인은 사업자 

등록을 한 조직 및 개인이며 총리가 규정한 타 경우의 조직 및 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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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납세한 서비스 제공 사업장은 베트남 외에서 서비스 제공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 

2.  0%세율 적용 조건: 

b)  수출 서비스의 경우: 

-  외국 또는 비관세구역의 조직 및 개인과 서비스 제공 계약이 있어야 한다.; 

-  은행을 통해서 수출 서비스에 대한 지불 증명서 및 법률 규정에 따른 타 문서가 

있어야 한다; 

 특히 외국 조직 및 개인에게 제공되는 항공기 및 선박 수리 서비스와 관련해서 

0%세율을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의 계약 및 문서 외에도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해서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리가 완료되면 수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위에 규정에 따라 베트남 외에 있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베트남 외에서 소비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의 조건, 은행을 통해서 재화, 서비스 비용을 결제된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0%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고객에게 베트남 외에서 서비스를 공급했다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고 위에 

언급된 규정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당국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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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ỔNG HỢP TRẢ LỜI VƯỚNG MẮC CỦA DOANH NGHIỆP HÀN QUỐC  
HỘI NGHỊ ĐỐI THOẠI DOANH NGHIỆP HÀN QUỐC NĂM 2019 

 
 

I. Phía Bắc 
 
Câu hỏi 1: Công ty JOBPRO    

PROBLEM: Tổng cục Thuế nên kiểm soát chặt chẽ về vấn đề Google không xuất hóa 
đơn VAT quảng cáo cho khách hàng 

(a) Vấn đề: 
Hiện nay, hàng tháng tôi vẫn phải chi trả chi phí quảng cáo internet cho Google – Doanh 

nghiệp toàn cầu, tuy nhiên tôi không nhận được hóa đơn VAT. Vì không có hóa đơn VAT nên 
tôi phải dùng tiền cá nhân để vận hành công ty mà không thể thanh toán chi phí với công ty.  

Khi tôi hỏi lý do tại sao không xuất được hóa đơn VAT thì nhận được câu trả lời là phí 
quảng cáo phải trên 50 triệu đồng/ tháng mới đủ điều kiện xuất hóa đơn VAT. 

Đây là điều không thể chấp nhận được.  

Ở Việt Nam, doanh thu quảng cáo của Google chỉ có 30% công ty là có chi phí trên 50 
triệu, và dưới 70% là các công ty sử dụng phí quảng cáo dưới 50 triệu đồng/ tháng. 

Nếu vậy, có đến hơn 70% doanh thu sẽ không nộp thuế. 

Tôi rất thắc mắc tại sao Tổng cục thuế Việt Nam lại có thể để Google Việt Nam hành xử 
như vậy mà không thu thuế. 

(b) Đề xuất: Cần phải kiểm soát chặt chẽ Google cũng như các doanh nghiệp IT phải nộp 
thuế và phát hành hóa đơn VAT chính đáng cho những khoản tiền khách hàng chi trả. 

Xin cảm ơn. 

 

Trả lời (Vụ Thanh tra- Kiểm tra):  
-  Về hóa đơn:  Đối với Google, doanh nghiệp kinh doanh toàn cầu do không thành lập 

tại Việt Nam theo pháp luật Việt Nam và không có cơ sở thường trú tại Việt Nam nên không sử 
dụng hóa đơn giá trị gia tăng (hoặc hóa đơn bán hàng) theo các quy định (nêu trên) khi cung cấp 
dịch vụ quảng cáo cho tổ chức, cá nhân Việt Nam.   

- Về nghĩ vụ thuế: Cơ quan Thuế Việt Nam đã thực hiện thu thuế đối với Google (và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khác) do có hoạt động cung cấp dịch vụ thông tin, quảng cáo trên 
mạng,… cho các tổ chức, cá nhân trên lãnh thổ Việt Nam, theo hình thức các tổ chức, cá nhân 
Việt Nam được Google cung cấp dịch vụ thông tin, quảng cáo trên mạng,…thực hiện việc khấu 
trừ, nộp thay thuế GTGT, TNDN cho Google trước khi thanh toán chuyển trả tiền dịch vụ cho 
Google. 

Quốc hội nước CHXHCN Việt Nam đã ban hành Luật Quản lý thuế số 38/2019/QH14 
ngày 13/6/2019 (có hiệu lực từ 1/7/2020) tại Khoản 4, Điều 42 qui định: “Đối với hoạt động ki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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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anh thương mại điện tử, kinh doanh dựa trên nền tảng số và các dịch vụ khác được thực hiện 
bởi nhà cung cấp ở nước ngoài không có cơ sở thường trú tại Việt Nam thì nhà cung cấp ở nước 
ngoài có nghĩa vụ trực tiếp hoặc ủy quyền thực hiện đăng ký thuế, khai thuế, nộp thuế tại Việt 
Nam theo qui định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Trong thời gian tới, để triển khai Luật Quản lý thuế số 38/2019/QH14, Tổng cục Thuế sẽ 
nghiên cứu, tham mưu đề xuất Bộ Tài chính để ban hành qui định việc  đăng ký thuế, khai thuế, 
nộp thuế tại Việt Nam đối với hoạt động kinh doanh thương mại điện tử, kinh doanh dựa trên 
nền tảng số và các dịch vụ khác được thực hiện bởi nhà cung cấp ở nước ngoài không có cơ sở 
thường trú tại Việt Nam, trong đó có qui định trách nhiệm phối hợp của các cơ quan liên quan 
(như: Bộ Bưu chính viễn thông, Ngân hàng Nhà nước, cơ quan liên quan,…) phối hợp với cơ 
quan thuế trong việc quản lý thu thuế với hoạt động kinh doanh này. Với các quy định cụ thể 
theo hướng: Các Doanh nghiệp nước ngoài không có cơ sở thường trú tại Việt Nam nhưng kinh 
doanh thương mại điện tử, kinh doanh dựa trên nền tảng số phát sinh trên lãnh thổ Việt Nam 
(như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Google ) phải thực hiện nghĩa vụ trực tiếp hoặc ủy quyền đăng ký thuế, 
khai thuế, nộp thuế tại Việt Nam (theo hình thức: Tổ chức, cá nhân tại Việt Nam trước khi 
chuyển trả tiền dịch vụ, quảng cáo cho các Doanh nghiệp nước ngoài không có cơ sở thường trú 
tại Việt Nam thì có trách nhiệm khấu trừ số tiền thuế GTGT, TNDN để nộp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Việt nam thay cho các Doanh nghiệp này). 

 

Câu hỏi 2: Công ty SME Logistics    

2.1. Hoàn thuế GTGT với hoạt động xuất khẩu hàng hóa có nguồn gốc nhập khẩu 
  (a) CURRENT REGULATION: Liên quan đến hoạt động nhập khẩu hàng hóa về công 
ty sau đó bán xuất khẩu ra nước ngoài hoặc bán vào doanh nghiệp chế xuất khác. Khi nhập khẩu 
số hàng hóa này, doanh nghiệp đã nộp đầy đủ thuế GTGT khâu nhập khẩu theo quy định; khi 
xuất khẩu hàng hóa ra nước ngoài hoặc xuất khẩu cho Doanh nghiệp chế xuất khác, doanh 
nghiệp được áp dụng thuế suất thuế GTGT đầu ra là 0% theo quy định. 

        Theo quy định trước đây tại Thông tư 130/2016/TT-BTC, doanh nghiệp không được hoàn 
thuế GTGT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sau đó xuất khẩu. Sau đó, tại Nghị định 146/2017/NĐ-
CP của Chính phủ ban hành ngày 15/12/2017 (“Nghị định 146”) và Thông tư 25/2018/TT-BTC 
ngày 16/03/2018 hướng dẫn Nghị định 146 thì Chính Phủ Việt Nam đã cho phép Doanh nghiệp 
được hoàn thuế GTGT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ày nhưng quy định chỉ có hiệu lực từ 01/02/2018. 
Mặc dù vậy, Nghị định 146 và Thông tư 25 chưa có quy định rõ ràng về việc xử lý đối với số 
thuế GTGT đầu vào chưa được khấu trừ của giai đoạn từ 01/7/2016 đến 31/01/2018 (giai đoạn 
hiệu lực của Thông tư 130/2016/TT-BTC) của hoạt động xuất khẩu này. 

         Như vậy với những Doanh nghiệp không phát sinh số thuế GTGT đầu ra để khấu trừ với số 
thuế đầu vào đã nộp  mà không được hoàn số thuế GTGT còn đang được khấu trừ chuyển sang 
từ kỳ trước thì vô cùng bất bình đẳng với những Doanh nghiệp vừa kinh doanh xuất khẩu hàng 
hóa vừa kinh doanh bán hàng nội địa chịu thuế GTGT đầu ra. Mặt khác quy định này cũng làm 
sai lệch bản chất chính sách thuế GTGT và đang có sự phân biệt đối xử và tạo ra sự bất bình 
đẳng giữa các đối tượng nộp thuế, làm ảnh hưởng xấu đến môi trường đầu tư của Việt Nam. 

  (b) SUGGESTIONS: Đề nghị: BTC cho phép các doanh nghiệp đã nhập khẩu hàng hóa 
để xuất khẩu được hoàn thuế GTGT đầu vào phát sinh trước đây và còn lũy kế chưa khấu trừ hết 
cho đến thời điểm nghị định mới có hiệu lực (ngày 01/02/2018) 

Trả lời (Vụ Chính sá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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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ại khoản 6 Điều 1 Nghị định số 100/2016/NĐ-CP ngày 01/7/2016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GTGT,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và Luật quản lý thuế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ừ ngày 
01/7/2016) quy định về hoàn thuế GTGT: 

“3. Cơ sở kinh doanh trong tháng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kê khai theo tháng), quý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kê khai theo quý) có hàng hóa, dịch vụ xuất khẩu có số thuế giá trị gia tăng đầu vào 
chưa được khấu trừ từ 300 triệu đồng trở lên thì được hoàn thuế giá trị gia tăng theo tháng, quý; 
trường hợp trong tháng, quý số thuế giá trị gia tăng đầu vào chưa được khấu trừ chưa đủ 300 
triệu đồng thì được khấu trừ vào tháng, quý tiếp theo; trường hợp vừa có hàng hóa, dịch vụ xuất 
khẩu, vừa có hàng hóa, dịch vụ tiêu thụ nội địa nếu sau khi bù trừ với số thuế phải nộp, số thuế 
giá trị gia tăng đầu vào chưa được khấu trừ của hàng hóa, dịch vụ xuất khẩu còn lại từ 300 triệu 
đồng trở lên thì cơ sở kinh doanh được hoàn thuế…. 

Cơ sở kinh doanh không được hoàn thuế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hàng hóa nhập khẩu sau đó 
xuất khẩu, hàng hóa xuất khẩu không thực hiện việc xuất khẩu tại địa bàn hoạt động hải qua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hải quan và các văn bản hướng dẫn. 

Cơ quan thuế thực hiện hoàn thuế trước, kiểm tra sau đối với người nộp thuế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không bị xử lý đối với hành vi buôn lậu, vận chuyển trái phép hàng hóa qua 
biên giới, trốn thuế, gian lận thuế, gian lận thương mại trong thời gian hai năm liên tục; người 
nộp thuế không thuộc đối tượng rủi ro cao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quản lý thuế và các văn bản 
hướng dẫn thi hành.” 

Tại khoản 2 Điều 1 Nghị định số 146/2017/NĐ-CP ngày 15/12/2017 của Chính phủ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209/2013/NĐ-CP ngày 18/12/201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đã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Nghị định số 100/2016/NĐ-CP ngày 01/7/2016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hoàn 
thuế GTGT: 

“3. Cơ sở kinh doanh trong tháng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kê khai theo tháng), quý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kê khai theo quý) có hàng hóa, dịch vụ xuất khẩu bao gồm cả trường hợp: Hàng hóa 
nhập khẩu sau đó xuất khẩu vào khu phi thuế quan; hàng hóa nhập khẩu sau đó xuất khẩu ra 
nước ngoài, có số thuế giá trị gia tăng đầu vào chưa được khấu trừ từ 300 triệu đồng trở lên thì 
được hoàn thuế giá trị gia tăng theo tháng, quý; trường hợp trong tháng, quý số thuế giá trị gia 
tăng đầu vào chưa được khấu trừ chưa đủ 300 triệu đồng thì được khấu trừ vào tháng, quý tiếp 
theo; trường hợp vừa có hàng hóa, dịch vụ xuất khẩu, vừa có hàng hóa, dịch vụ tiêu thụ nội địa 
nếu sau khi bù trừ với số thuế phải nộp, số thuế giá trị gia tăng đầu vào chưa được khấu trừ của 
hàng hóa, dịch vụ xuất khẩu còn lại từ 300 triệu đồng trở lên thì cơ sở kinh doanh được hoàn 
thuế… 

Cơ sở kinh doanh không được hoàn thuế giá trị gia tăng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Hàng hóa 
nhập khẩu sau đó xuất khẩu mà hàng hóa xuất khẩu đó không thực hiện việc xuất khẩu tại địa 
bàn hoạt động hải qua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hải quan; hàng hóa xuất khẩu không 
thực hiện việc xuất khẩu tại địa bàn hoạt động hải qua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hải 
quan. 

Cơ quan thuế thực hiện hoàn thuế trước, kiểm tra sau đối với người nộp thuế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không bị xử lý đối với hành vi buôn lậu vận chuyển trái phép hàng hóa qua 
biên giới, trốn thuế, gian lận thuế gian lận thương mại trong thời gian hai năm liên tục; người 
nộp thuế không thuộc đối tượng rủi ro cao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quản lý thuế và các văn bản 
hướng dẫn thi hành.” 



 4 

Căn cứ các quy định trên, ngày 14/5/2018, Bộ Tài chính đã có công văn số 5537/BTC-
CST trả lời với nội dung như sau: 

“...từ ngày 01/7/2016 đến trước ngày 01/2/2018 cơ sở kinh doanh không được hoàn thuế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hàng hóa nhập khẩu sau đó xuất khẩu. Từ ngày 01/2/2018, cơ sở kinh doanh 
thực hiện theo hướng dẫn tại khoản 2 Điều 1 Nghị định số 146/2017/NĐ-CP.” 

 
2.2.  Thuế giá trị gia tăng đối với dịch vụ cung cấp cho doanh nghiệp chế xuất 

("EPE") 
(a) CURRENT REGULATIONS Theo quy định hiện tại, một trong số các đối tượng áp 

dụng thuế suất GTGT 0% bao gồm trường hợp dịch vụ cung ứng trực tiếp cho tổ chức, cá nhân ở 
trong khu phi thuế quan và tiêu dùng trong khu phi thuế quan. Tuy nhiên, quy định hiện tại (cũng 
như dự thảo Thông tư thay thế Thông tư 219/2013/TT-BTC) không có hướng dẫn cụ thể về khái 
niệm "tiêu dùng trong khu phi thuế quan". Do đó, các nhà cung cấp đang gặp nhiều khó khăn 
trong việc xác định thuế suất thuế GTGT đối với các dịch vụ cung cấp cho EPE nhưng được thực 
hiện ở ngoài địa bàn EPE. Vấn đề này hiện cũng đang có các quan điểm khác nhau từ các cơ 
quan thuế địa phương. 

Điều 9. Thông tư 219/2013/TT-BTC quy định: ‘‘ Thuế suất 0% 
1. Thuế suất 0%: áp dụng đối với hàng hóa, dịch vụ xuất khẩu; hoạt động xây dựng, lắp đặt công 
trình ở nước ngoài và ở trong khu phi thuế quan; vận tải quốc tế; hàng hóa, dịch vụ thuộc diện 
không chịu thuế GTGT khi xuất khẩu, trừ các trường hợp không áp dụng mức thuế suất 0% 
hướng dẫn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b) Dịch vụ xuất khẩu bao gồm dịch vụ cung ứng trực tiếp cho tổ chức, cá nhân ở nước ngoài và 
tiêu dùng ở ngoài Việt Nam; cung ứng trực tiếp cho tổ chức, cá nhân ở trong khu phi thuế quan 
và tiêu dùng trong khu phi thuế quan. 
Một số trường hợp không được áp dụng mức thuế suất 0% được quy định tại Điều 9 thông tư 
219 bao gồm  
"- Xăng, dầu bán cho xe ô tô của cơ sở kinh doanh trong khu phi thuế quan mua tại nội địa; 
- Xe ô tô bán cho tổ chức, cá nhân trong khu phi thuế quan; 
- Các dịch vụ do cơ sở kinh doanh cung cấp cho tổ chức, cá nhân ở trong khu phi thuế quan bao 
gồm: cho thuê nhà, hội trường, văn phòng, khách sạn, kho bãi; dịch vụ vận chuyển đưa đón 
người lao động; dịch vụ ăn uống (trừ dịch vụ cung cấp suất ăn công nghiệp, dịch vụ ăn uống 
trong khu phi thuế quan); " 

            Mặc dù thông tư đã có quy định về các mặt hàng và dịch vụ cung cấp cho doanh nghiệp 
chế xuất nhưng không được áp dụng thuế suất GTGT 0% tuy nhiên trong thực tế cơ quan quản lý 
lại dựa vào khái niệm "tiêu dùng trong khu phi thuế quan" để xác định xem dịch vụ có được áp 
dụng thuế GTGT 0% hay không. Mặc dù vậy, khái niệm này lại chưa có hướng dẫn cụ thể trong 
quy định dẫn đến cách hiểu giữa các cơ quan thuế khác nhau. 

        Mặt khác theo chúng tôi hiểu rằng thuế GTGT là thuế gián thu doanh nghiệp chỉ là người 
thu hộ, trả hộ tuy nhiên các DNCX lại không được hoàn thuế do vậy sẽ làm tăng chi phí của 
DNCX, tăng giá thành, giảm cạnh tranh gây bất bình đẳng giữa các doanh nghiệ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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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UGGESTIONS: Đề nghị: BTC cần có hướng dẫn cụ thể rõ ràng về vấn đề này để 
các doanh nghiệp có căn cứ xác định thuế suất thuế GTGT khi cung cấp dịch vụ cho doanh 
nghiệp chế xuất trên tinh thần tạo ra sự công bằng giữa các doanh nghiệp. Đề nghị BTC đưa 
hướng dẫn vào dự thảo thông tư thay thế Thông tư 219/2013/TT-BTC 

Trả lời (Vụ Chính sách):  
- Khoản 3 Điều 1 Luật số 31/2013/QH13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quy định: 

“ 3.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1 Điều 8; bổ sung điểm q vào khoản 2 Điều 8 như sau: 
Điều 8. Thuế suất 
1. Mức thuế suất 0% áp dụng đối với hàng hóa, dịch vụ xuất khẩu, vận tải quốc tế và hàng hóa, 
dịch vụ không chịu thuế giá trị gia tăng quy định tại Điều 5 của Luật này khi xuất khẩu, trừ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Chuyển giao công nghệ, chuyển nhượng quyền sở hữu trí tuệ ra nước ngoài; 
b) Dịch vụ tái bảo hiểm ra nước ngoài; 
c) Dịch vụ cấp tín dụng; 
d) Chuyển nhượng vốn; 
đ) Dịch vụ tài chính phái sinh; 
e) Dịch vụ bưu chính, viễn thông; 
g) Sản phẩm xuất khẩu quy định tại khoản 23 Điều 5 của Luật này. 
Hàng hóa, dịch vụ xuất khẩu là hàng hóa, dịch vụ được tiêu dùng ở ngoài Việt Nam, trong khu 
phi thuế quan; hàng hóa, dịch vụ cung cấp cho khách hàng nước ngoài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 Tại Điều 6 Nghị định số 209/2013/NĐ-CP ngày 18/12/201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thuế suất 0%: 

“Điều 6. Thuế suất 
Thuế suấ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8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và Khoản 3 Điều 1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1. Mức thuế suất 0% áp dụng đối với hàng hóa, dịch vụ xuất khẩu, vận tải quốc tế, hàng hóa, 
dịch vụ thuộc diện không chịu thuế giá trị gia tăng quy định tại Điều 5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và Khoản 1 Điều 1 của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khi xuất 
khẩu, trừ các hàng hóa,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Điểm đ Khoản này. 
Hàng hóa, dịch vụ xuất khẩu là hàng hóa, dịch vụ được bán, cung ứng cho tổ chức, cá nhân ở 
nước ngoài và tiêu dùng ở ngoài Việt Nam, trong khu phi thuế quan; hàng hóa, dịch vụ cung cấp 
cho khách hàng nước ngoài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a)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bao gồm: Hàng hóa xuất khẩu ra nước ngoài, bán vào khu phi 
thuế quan; công trình xây dựng, lắp đặt ở nước ngoài, trong khu phi thuế quan; hàng hóa bán 
mà điểm giao, nhận hàng hóa ở ngoài Việt Nam; phụ tùng, vật tư thay thế để sửa chữa, bảo 
dưỡng phương tiện, máy móc thiết bị cho bên nước ngoài và tiêu dùng ở ngoài Việt Nam; xuất 
khẩu tại chỗ và các trường hợp khác được coi là xuất khẩu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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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Đối với dịch vụ xuất khẩu bao gồm dịch vụ cung ứng trực tiếp cho tổ chức, cá nhân ở nước 
ngoài hoặc ở trong khu phi thuế quan và tiêu dùng ở ngoài Việt Nam, tiêu dùng trong khu phi 
thuế quan. 
… 
Tổ chức, cá nhân trong khu phi thuế quan là tổ chức, cá nhân có đăng ký kinh doanh và các 
trường hợp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 Tại Điều 9 Thông tư số 219/2013/TT-BTC ngày 31/12/2013 của Bộ Tài chính hướng 
dẫn thuế suất 0% (đã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bởi Khoản 2, Điều 1 Thông tư 130/2016/TT-BTC: 

“Điều 9. Thuế suất 0% 
1. Thuế suất 0%: áp dụng đối với hàng hóa, dịch vụ xuất khẩu; hoạt động xây dựng, lắp đặt công 
trình ở nước ngoài và ở trong khu phi thuế quan; vận tải quốc tế; hàng hóa, dịch vụ thuộc diện 
không chịu thuế GTGT khi xuất khẩu, trừ các trường hợp không áp dụng mức thuế suất 0% 
hướng dẫn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Hàng hóa, dịch vụ xuất khẩu là hàng hóa, dịch vụ được bán, cung ứng cho tổ chức, cá nhân ở 
nước ngoài và tiêu dùng ở ngoài Việt Nam; bán, cung ứng cho tổ chức, cá nhân trong khu phi 
thuế quan; hàng hóa, dịch vụ cung cấp cho khách hàng nước ngoài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b) Dịch vụ xuất khẩu bao gồm dịch vụ cung ứng trực tiếp cho tổ chức, cá nhân ở nước ngoài và 
tiêu dùng ở ngoài Việt Nam; cung ứng trực tiếp cho tổ chức, cá nhân ở trong khu phi thuế quan 
và tiêu dùng trong khu phi thuế quan. 
Cá nhân ở nước ngoài là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cư trú tại Việt Nam, người Việt Nam định cư ở 
nước ngoài và ở ngoài Việt Nam trong thời gian diễn ra việc cung ứng dịch vụ. Tổ chức, cá nhân 
trong khu phi thuế quan là tổ chức, cá nhân có đăng ký kinh doanh và các trường hợp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 
Cơ sở kinh doanh cung cấp dịch vụ là người nộp thuế tại Việt Nam phải có tài liệu chứng minh 
dịch vụ thực hiện ở ngoài Việt Nam. 
2. Điều kiện áp dụng thuế suất 0%: 
b) Đối với dịch vụ xuất khẩu: 
- Có hợp đồng cung ứng dịch vụ với tổ chức, cá nhân ở nước ngoài hoặc ở trong khu phi thuế 
quan; 
- Có chứng từ thanh toán tiền dịch vụ xuất khẩu qua ngân hàng và các chứng từ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Riêng đối với dịch vụ sửa chữa tàu bay, tàu biển cung cấp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ể 
được áp dụng thuế suất 0%, ngoài các điều kiện về hợp đồng và chứng từ thanh toán nêu trên, 
tàu bay, tàu biển đưa vào Việt Nam phải làm thủ tục nhập khẩu, khi sửa chữa xong thì phải làm 
thủ tục xuất khẩu. 
3. Các trường hợp không áp dụng mức thuế suất 0% gồm: 
- Tái bảo hiểm ra nước ngoài; chuyển giao công nghệ, chuyển nhượng quyền sở hữu trí tuệ ra 
nước ngoài; chuyển nhượng vốn, cấp tín dụng, đầu tư chứng khoán ra nước ngoài; dịch vụ tài 
chính phái sinh; dịch vụ bưu chính, viễn thông chiều đi ra nước ngoài (bao gồm cả dịch vụ bư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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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ính viễn thông cung cấp cho tổ chức, cá nhân trong khu phi thuế quan; cung cấp thẻ cào điện 
thoại di động đã có mã số, mệnh giá đưa ra nước ngoài hoặc đưa vào khu phi thuế quan); sản 
phẩm xuất khẩu là tài nguyên, khoáng sản hướng dẫn tại Khoản 23 Điều 4 Thông tư này; thuốc 
lá, rượu, bia nhập khẩu sau đó xuất khẩu; hàng hoá, dịch vụ cung cấp cho cá nhân không đăng 
ký kinh doanh trong khu phi thuế quan, trừ các trường hợp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Thuốc lá, rượu, bia nhập khẩu sau đó xuất khẩu thì khi xuất khẩu không phải tính thuế GTGT 
đầu ra nhưng không được khấu trừ thuế GTGT đầu vào. 
- Xăng, dầu bán cho xe ô tô của cơ sở kinh doanh trong khu phi thuế quan mua tại nội địa; 
- Xe ô tô bán cho tổ chức, cá nhân trong khu phi thuế quan; 
- Các dịch vụ do cơ sở kinh doanh cung cấp cho tổ chức, cá nhân ở trong khu phi thuế quan bao 
gồm: cho thuê nhà, hội trường, văn phòng, khách sạn, kho bãi; dịch vụ vận chuyển đưa đón 
người lao động; dịch vụ ăn uống (trừ dịch vụ cung cấp suất ăn công nghiệp, dịch vụ ăn uống 
trong khu phi thuế quan); 
- Các dịch vụ sau cung ứng tại Việt Nam cho tổ chức, cá nhân ở nước ngoài không được áp dụng 
thuế suất 0% gồm: 
+ Thi đấu thể thao, biểu diễn nghệ thuật, văn hóa, giải trí, hội nghị, khách sạn, đào tạo, quảng 
cáo, du lịch lữ hành; 
+ Dịch vụ thanh toán qua mạng; 
+ Dịch vụ cung cấp gắn với việc bán, phân phối, tiêu thụ sản phẩm, hàng hóa tại Việt Nam.” 

Tại khoản 20 Điều 4 Thông tư số 219/2013/TT-BTC ngày 31/12/2013 của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về đối tượng không chịu thuế: 

“… 
Khu phi thuế quan bao gồm: khu chế xuất, doanh nghiệp chế xuất, kho bảo thuế, khu bảo thuế, 
kho ngoại quan, khu kinh tế thương mại đặc biệt, khu thương mại - công nghiệp và các khu vực 
kinh tế khác được thành lập và được hưởng các ưu đãi về thuế như khu phi thuế quan theo Quyết 
định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Quan hệ mua bán trao đổi hàng hóa giữa các khu này với bên 
ngoài là quan hệ xuất khẩu, nhập khẩu. ...” 

Căn cứ quy định và hướng dẫn nêu trên dịch vụ cung ứng cho doanh nghiệp chế xuất và 
phục vụ hoạt động sản xuất xuất khẩu của doanh nghiệp chế xuất, đồng thời đáp ứng các điều 
kiện về hợp đồng và chứng từ thanh toán không dùng tiền mặt thì được áp dụng thuế suất thuế 
GTGT 0% theo quy định. (trừ một số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 Thông tư 
130/2016/TT-BTC nêu trên không được áp dụng mức thuế suất 0% ). 

 
2.3. Hóa đơn điện tử 
a) CURRENT REGULATIONS: Chính phủ đã ban hành nghị định 119/2018/NĐ-CP 

quy định về hóa đơn điện tử khi bán hàng và cung cấp dịch vụ. Nghị định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ừ 
ngày 1 tháng 11 năm 2018 đến hiện tại đã có rất nhiều doanh nghiệp sử dụng hóa đơn điện tử 
thay thế hóa đơn giấy. Tuy nhiên do chưa có cơ sở hạ tầng đồng bộ, chưa có hướng dẫn cụ thể 
nên khi nhận hóa đơn điện tử doanh nghiệp không có công cụ để kiểm tra tính xác thực của hóa 
đơn. Ngoài ra doanh nghiệp còn nhiều vướng mắc về hóa đơn điện tử như có cần chữ ký ngư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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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a trên hóa đơn điện tử không, trong trường hợp có sự khác biệt giữa ngày khởi tạo hóa đơn và 
ngày ký hóa đơn thì sẽ ghi nhận doanh thu dựa vào thời điểm nào? 

(b) SUGGESTIONS: Đề nghị: BTC cần có thông tư hướng dẫn Nghị định 
119/2018/NĐ-CP để tháo gỡ khó khăn cho doanh nghiệp 

Trả lời (Vụ Chính sách):  
* Về việc ban hành Thông tư hướng dẫn Nghị định số 119/2018/NĐ-CP 

Ngày 12/9/2018, Chính phủ ban hành Nghị định số 119/2018/NĐ-CP quy định về hóa 
đơn điện tử bán hàng hóa, cung cấp dịch vụ. Bộ Tài chính đang xây dựng Thông tư hướng dẫn 
Nghị định số 119/2018/NĐ-CP ngày 12/9/2018 của Chính phủ. 

Tại Điều 35 Nghị định số 119/2018/NĐ-CP ngày 12/9/2018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hóa đơn điện tử khi bán hàng hóa, cung cấp dịch vụ như sau:  

“1.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ừ ngày 01 tháng 11 năm 2018. 
... 
3. Trong thời gian từ ngày 01 tháng 11 năm 2018 đến ngày 31 tháng 10 năm 2020, các 

Nghị định: số 51/2010/NĐ-CP ngày 14 tháng 5 năm 2010 và số 04/2014/NĐ-CP ngày 17 tháng 
01 năm 2014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hóa đơn bán hàng hóa, cung ứng dịch vụ vẫn còn hiệu 
lực thi hành. 

...” 

Theo đó, hóa đơn điện tử mà các doanh nghiệp đa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số 51/2010/NĐ-CP ngày 14/05/2010, Nghị định số 04/2014/NĐ-CP ngày 17/01/2014 của 
Chính phủ và Thông tư số 32/2011/TT-BTC ngày 14/3/2011, Thông tư số 39/2014/TT-BTC 
ngày 31/3/2014 của Bộ Tài chính. 

* Về hóa đơn điện tử theo Nghị định số 51/2010/NĐ-CP, Nghị định số 04/2014/NĐ-CP và 
các văn bản hướng dẫn thi hành 

- Nghị định 51/2010/NĐ-CP ngày 14/5/2010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hóa đơn bán 
hàng hóa, cung ứng dịch vụ như sau: 

“Điều 4. Loại, hình thức và nội dung hóa đơn 
 ... 
 3. Hoá đơn phải có các nội dung sau: 
 ... 
 đ) Tổng số tiền thanh toán, chữ ký người mua, chữ ký người bán, dấu người bán (nếu có) 
và ngày, tháng, năm lập hoá đơn.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cụ thể đối với hoá đơn không cần thiết phải có đủ những nội dung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 
Điều 15. Lập hoá đơ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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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gày lập hoá đơn là ngày người bán và người mua làm thủ tục ghi nhận hàng hoá, 
dịch vụ đã được chuyển quyền sở hữu, quyền sử dụng. Các trường hợp pháp luật quy định 
chuyển quyền sở hữu, quyền sử dụng có hiệu lực kể từ thời điểm đăng ký thì ngày lập hoá đơn là 
ngày bàn giao hàng hoá.  
Trường hợp giao hàng nhiều lần hoặc bàn giao từng hạng mục, công đoạn dịch vụ thì mỗi lần 
giao hàng hoặc bàn giao đều phải lập hoá đơn cho khối lượng, giá trị hàng hoá, dịch vụ được 
giao tương ứng. 

...” 
- Thông tư số 39/2014/TT-BTC ngày 31/3/2014 của Bộ Tài chính hướng dẫn về nội dung 

trên hóa đơn bán hàng hóa, cung ứng dịch vụ như sau: 

“Điều 4. Nội dung trên hóa đơn đã lập 
1. Nội dung bắt buộc trên hóa đơn đã lập phải được thể hiện trên cùng một mặt giấy. 
… 
h) Người mua, người bán ký và ghi rõ họ tên, dấu người bán (nếu có) và ngày, tháng, 

năm lập hoá đơn. 
… 
Điều 16. Lập hoá đơn  

 … 
2. Cách lập một số tiêu thức cụ thể trên hoá đơn  
a) Tiêu thức “Ngày tháng năm” lập hóa đơn 
Ngày lập hóa đơn đối với bán hàng hoá là thời điểm chuyển giao quyền sở hữu hoặc 

quyền sử dụng hàng hoá cho người mua, không phân biệt đã thu được tiền hay chưa thu được 
tiền.  

Ngày lập hóa đơn đối với cung ứng dịch vụ là ngày hoàn thành việc cung ứng dịch vụ, 
không phân biệt đã thu được tiền hay chưa thu được tiền. Trường hợp tổ chức cung ứng dịch vụ 
thực hiện thu tiền trước hoặc trong khi cung ứng dịch vụ thì ngày lập hóa đơn là ngày thu tiền.  

…” 
- Thông tư số 32/2011/TT-BTC ngày 14/3/2011 của Bộ Tài chính hướng dẫn về hóa đơn 

điện tử như sau: 

“Điều 6. Nội dung của hoá đơn điện tử 
1. Hóa đơn điện tử phải có các nội dung sau: 
… 
e) Chữ ký điện tử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ủa người bán; ngày, tháng năm lập và gửi 

hóa đơn. Chữ ký điện tử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ủa người mua trong trường hợp người 
mua là đơn vị kế toán. 

… 
2. Một số trường hợp hóa đơn điện tử không có đầy đủ các nội dung bắt buộ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hướng dẫn riêng của Bộ Tài chí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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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ăn cứ các quy định, hướng dẫn nêu trên 

- Về chữ ký người mua trên hóa đơn điện tử: 

Căn cứ các quy định, hướng dẫn nêu trên thì chữ ký điện tử của người mua là nội dung 
bắt buộc trên hóa đơn điện tử, trừ một số trường hợp trên hóa đơn điện tử không nhất thiết phải 
có chữ ký điện tử của người mua theo hướng dẫn của Bộ Tài chính. 

- Về ngày lập hóa đơn điện tử thực hiện theo hướng dẫn tại điểm a Khoản 2 Điều 16 
Thông tư số 39/2014/TT-BTC ngày 31/3/2014 của Bộ Tài chính, cụ thể về thời điểm lập hóa đơn 
đối với bán hàng hóa, cung ứng dịch vụ, xây dựng, lắp đặt và các trường hợp khác. 

Hóa đơn điện tử đáp ứng đầy đủ các nội dung bắt buộc, bao gồm cả chữ ký điện tử của 
người bá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6 Thông tư số 32/2011/TT-BTC được xác định là hóa đơn hợp 
pháp. Căn cứ hóa đơn điện tử hợp pháp có đủ các nội dung theo quy định, cơ sở kinh doanh bán 
hàng kê khai thuế GTGT đầu ra, cơ sở kinh doanh mua hàng kê khai thuế GTGT đầu vào. 

 

 
 
II. Phía Nam 
 
Câu hỏi 1: KOTRA 

1.1. Trường hợp 8:  
  (a) Vướng mắc:  
        Hiện nay cơ quan thuế của Việt Nam không công khai công thức tính cũng như các căn cứ 
quy định cụ thể liên quan tới tính toán giá chuyển giao (TP) và đang thu các doanh nghiệp HQ 
một mức thuế suất khá cao. Vì lý do trên nên các doanh nghiệp FDI gặp khó khăn khi không thể 
xác định được tính chất phù hợp của mức tính thuế do không có căn cứ và phải nộp thuế cao theo 
yêu cầu của cơ quan thuế.  

        Đặc biệt, do đặc thù của giá chuyển giao, công ty mẹ tại HQ khi xuất khẩu nguyên phụ liệu 
v.v.. cho pháp nhân VN, sẽ ký đồng thời cả hợp đồng Royalty (bản quyền) liên quan tới hàng 
hóa, thiết bị đó. Tuy nhiên, hiện nay lại đang bị thu thuế quá cao đối với loại hình này nên đã trở 
thành rào cản thương mại đối với công ty mẹ tại HQ.  

(b) Đề xuất: Kiến nghị ban hành tiêu chuẩn đánh giá một cách khách quan các tài liệu 
thuộc diện đối tượng so sánh của Cơ quan thuế khi điều tra về giá chuyển giao.  

Trả lời (Vụ Doanh nghiệp lớn):  
* Đối với giai đoạn trước ngày 01/7/2020: 

 Tại các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thuế (Luật Quản lý thuế số 
78/2006/QH11 và các văn bản hướng dẫn thi hành) và quản lý thuế với doanh nghiệp có giao 
dịch liên kết (Nghị định 20/2017/NĐ-CP và Thông tư 41/2017/TT-BTC), đã có các quy định về 
việc sử dụng cơ sở dữ liệu để ấn định thuế và quy định về bảo mật thông tin của người nộp thuế 
(NNT). Theo đ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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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o Khoản 2 Điều 9 Nghị định 20/2017/NĐ-CP,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vi phạm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12 Nghị định 20/2017/NĐ-CP, thì cơ quan thuế sử dụng cơ sở dữ liệu của 
cơ quan thuế để ấn định giá giao dịch liên kết. Theo Khoản 7 Điều 4 Nghị định 20/2017/NĐ-CP, 
cơ sở dữ liệu của Cơ quan thuế là các thông tin, dữ liệu do Cơ quan thuế xây dựng, quản lý theo 
quy định tại Luật quản lý thuế liên quan đến việc xác định nghĩa vụ thuế của người nộp thuế do 
cơ quan thuế thu thập, phân tích, lưu giữ, cập nhật và quản lý từ các nguồn khác nhau, bao gồm 
cả cơ sở dữ liệu và thông tin trao đổi với các cơ quan quản lý thuế, cơ quan có thẩm quyền ở 
nước ngoài. 

 -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73 Luật Quản lý thuế số 78/2006/QH11, cơ quan thuế có trách 
nhiệm phải bảo mật thông tin của NNT. Như vậy khi sử dụng cơ sở dữ liệu của cơ quan thuế để 
ấn định giá giao dịch liên kết thì cơ quan thuế không được công khai các thông tin về cơ sở dữ 
liệu nói chung cũng như thông tin của NNT được lựa chọn làm đối tượng so sánh độc lập. 

 Do đó, trong trường hợp NNT không chứng minh, giải trình được về số liệu, dữ liệu của 
các đối tượng so sánh độc lập được sử dụng trong hồ sơ xác định giá giao dịch liên kết của NNT 
thì NNT phải thực hiện nghĩa vụ thuế theo kết quả ấn định của cơ quan thuế được thực hiện theo 
các quy định tại Luật Quản lý thuế 78/2006/QH11 và Nghị định 20/2017/NĐ-CP nêu trên. 

 * Đối với giai đoạn từ ngày 01/7/2020: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50 Luật Quản lý thuế 38/2019/QH14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ừ ngày 01/7/2020, ngoài cơ sở dữ liệu của cơ quan quản lý thuế thì cơ quan thuế có thể sử 
dụng thêm cơ sở dữ liệu thương mại để ấn định thuế. Do đó, Tổng cục Thuế ghi nhận kiến nghị 
của NNT để nghiên cứu, đề xuất hướng dẫn về việc sử dụng cơ sở dữ liệu trong công tác thanh 
tra, kiểm tra thuế, ấn định thuế phù hợp với các nguyên tắc chung được quy định tại Luật Quản 
lý thuế trong quá trình triển khai xây dựng các văn bản hướng dẫn Luật Quản lý thuế 
38/2019/QH14.” 

 

 1.2. Trường hợp 12:  
 (a) Vướng mắc:  

        Các loại chi phí, thuế khi ký hợp đồng với nhà thầu nước ngoài được áp dụng khi chi trả 
tiền giao dịch dịch vụ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như lãi suất, royalty, phí sử dụng giấy phép, chi phí 
nhà thầu nước ngoài, phí thuê quốc tế v.v… Trường hợp sử dụng điều kiện D (DDP,DAT, 
DAP)_ điều kiện điển hình trong giao dịch thương mại, người xuất khẩu (nhà thầu nước ngoài có 
giao kết hợp đồng) áp thuế pháp nhân 1% do cung cấp hàng hóa và dịch vụ vận chuyển.  

       Với giao dịch với điều kiện D, Cơ quan thuế VN xem xét đến việc cung cấp dịch vụ liên 
quan khác đồng thời khi cung cấp các loại hàng hóa vào VN và sẽ áp thuế  pháp nhân tương ứng 
với 1% của giá tính thuế.  

       Tùy theo điều kiện giao hàng (incoterms), nhà nhập khẩu sẽ chịu rủi ro liên quan đến hàng 
hóa tại Việt Nam và thực hiện giao hàng nhưng nhà nhập khẩu lại không trực tiếp can hệ vào 
việc vận chuyển hay phân phối lưu thông hàng hóa tại VN. Các doanh nghiệp logicstic sẽ thay 
thế thực hiện vận chuyển, do đó nhà nhập khẩu không có phát sinh lãi từ việc vận chuyển hàng 
hóa tại VN.  

        Mặc dù vậy, khi ký kết hợp đồng thương mại điều kiện D, do nhà nhập khẩu cung cấp dịch 
vụ vận chuyển nên vẫn đang bị áp tính thuế ký hợp đồng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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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Đề xuất: 
Đề nghị xem xét sửa đổi việc áp thuế nhà thầu (FCT) trong giao dịch điều kiện D.  

Trả lời (Vụ Chính sách):  
Tại khoản 2 Điều 1 Thông tư số 103/2014/TT-BTC quy định đối tượng áp dụng của 

Thông tư: 

“2.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cung cấp hàng hoá tại Việt Nam theo hình thức xuất 
nhập khẩu tại chỗ và có phát sinh thu nhập tại Việt Nam trên cơ sở Hợp đồng ký giữa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với các doanh nghiệp tại Việt Nam (trừ trường hợp gia công và xuất trả hàng 
hóa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hoặc thực hiện phân phối hàng hoá tại Việt Nam hoặc 
cung cấp hàng hoá theo điều kiện giao hàng của các điều khoản thương mại quốc tế - Incoterms 
mà người bán chịu rủi ro liên quan đến hàng hóa vào đến lãnh thổ Việt Nam.” 

Tại khoản 2 Điều 4 Thông tư số 103/2014/TT-BTC quy định đối tượng không áp dụng: 

“2.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hực hiện cung cấp hàng hoá cho tổ chức, cá nhân Việt 
Nam không kèm theo các dịch vụ được thực hiện tại Việt Nam dưới các hình thức: 

- Giao hàng tại cửa khẩu nước ngoài: người bán chịu mọi trách nhiệm, chi phí, rủi ro 
liên quan đến việc xuất khẩu hàng và giao hàng tại cửa khẩu nước ngoài; người mua chịu mọi 
trách nhiệm, chi phí, rủi ro liên quan đến việc nhận hàng, chuyên chở hàng từ cửa khẩu nước 
ngoài về đến Việt Nam (kể cả trường hợp giao hàng tại cửa khẩu nước ngoài có kèm điều khoản 
bảo hành là trách nhiệm và nghĩa vụ của người bán). 

- Giao hàng tại cửa khẩu Việt Nam: người bán chịu mọi trách nhiệm, chi phí, rủi ro liên 
quan đến hàng hoá cho đến điểm giao hàng tại cửa khẩu Việt Nam; người mua chịu mọi trách 
nhiệm, chi phí, rủi ro liên quan đến việc nhận hàng, chuyên chở hàng từ cửa khẩu Việt Nam (kể 
cả trường hợp giao hàng tại cửa khẩu Việt Nam có kèm điều khoản bảo hành là trách nhiệm và 
nghĩa vụ của người bán).” 

Theo Incoterms thì địa điểm giao hàng theo điều kiện DDP, DAT, DAP đều là địa điểm 
được chỉ định của người mua. Vì vậy, căn cứ các quy định trên trường hợp nhà thầu nước ngoài 
thực hiện cung cấp hàng hoá cho tổ chức, cá nhân Việt Nam không kèm theo các dịch vụ được 
thực hiện tại Việt Nam dưới các hình thức: (i) giao hàng tại cửa khẩu nước ngoài: người bán chịu 
mọi trách nhiệm, chi phí, rủi ro liên quan đến việc xuất khẩu hàng và giao hàng tại cửa khẩu 
nước ngoài; người mua chịu mọi trách nhiệm, chi phí, rủi ro liên quan đến việc nhận hàng, 
chuyên chở hàng từ cửa khẩu nước ngoài về đến Việt Nam; (ii) giao hàng tại cửa khẩu Việt 
Nam: người bán chịu mọi trách nhiệm, chi phí, rủi ro liên quan đến hàng hoá cho đến điểm giao 
hàng tại cửa khẩu Việt Nam; người mua chịu mọi trách nhiệm, chi phí, rủi ro liên quan đến việc 
nhận hàng, chuyên chở hàng từ cửa khẩu Việt Nam thì nhà thầu nước ngoài thuộc đối tượng 
không áp dụng của Thông tư số 103/2014/TT-BTC. 

Đề nghị doanh nghiệp cung cấp hợp đồng, tài liệu có liên quan và liên hệ với cơ quan 
thuế quản lý tại địa phương để được hướng dẫn cụ thể. 

 

Câu hỏi 2: Công ty F 
     Hoàn thuế GTGT: Theo Luật thuế GTGT hiện hành thì Công ty chỉ được hoàn thuế GTGT 
đối với xuất khẩu. Tuy nhiên Công ty chúng tôi sản xuất sản phẩm thay thế nhập khẩu nên xuất 
khẩu chiếm tỉ trọng rất thấp (#16%). Mặt khác, nguyên liệu để sản xuất phải nh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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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ì Việt Nam chưa sản xuất nguyên liệu chính này).  

      Việc không được hoàn thuế GTGT đã làm cho Công ty gặp khó khăn trong vấn đề tài chính 
của Công ty. 

       Kính đề nghị các cơ quan chức năng có những điều chỉnh chính sách cho phù hợp nhằm giúp 
Công ty tháo gỡ khó khăn, khơi thông nguồn vốn. 

Trả lời (Vụ Chính sách):  
 Tại khoản 3 Điều 1 Luật số 106/2016/QH13 ngày 06/4/2016 quy định: 

 “1. Cơ sở kinh doanh nộp thuế giá trị gia tăng theo phương pháp khấu trừ thuế nếu có số 
thuế giá trị gia tăng đầu vào chưa được khấu trừ hết trong tháng hoặc trong quý thì được khấu 
trừ vào kỳ tiếp theo.” 

Tại khoản 6 Điều 1 Nghị định số 100/2016/NĐ-CP ngày 12/8/2016 quy định: 

“1. Cơ sở kinh doanh nộp thuế giá trị gia tăng theo phương pháp khấu trừ thuế nếu có số 
thuế giá trị gia tăng đầu vào chưa được khấu trừ hết trong tháng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kê khai 
theo tháng) hoặc trong quý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kê khai theo quý) thì được khấu trừ vào kỳ tiếp 
theo.” 
 Căn cứ các quy định trên, từ ngày 01/7/2016, theo quy định tại Luật số 106/2016/QH13, 
Nghị định số 100/2016/NĐ-CP thì không hoàn thuế GTGT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cơ sở kinh doanh 
có số thuế GTGT đầu vào âm lũy kế liên tục 12 tháng (hoặc 4 quý). Số thuế GTGT không được 
hoàn được khấu trừ vào kỳ tiếp theo. 

 Do đó, đề nghị Công ty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Luật số 106/2016/QH13, Nghị định 
số 100/2016/NĐ-CP nêu trên. 

 

Câu hỏi 3:  FITI Testing & Research Institute Vietnam Co.,Ltd 
(1) Chúng tôi: Công Ty TNHH FITI Testing & Research Institute Việt nam (FITI 

Việt Nam)   
Địa chỉ: B2-3A, KNX lô B, KCN Long Hậu, ấp 3, xã Long Hậu, huyện Cần Giuộc, tỉnh 

Long An  

MST: 0313041861  

Lĩnh vực hoạt động: Cung cấp dịch vụ phân tích và kiểm tra kỹ thuật trong lĩnh vực may 
mặc (ngoại trừ kiểm định và cấp giấy chứng nhận cho phương tiện vận tải), bao gồm: 

- Dịch vụ phân tích và kiểm tra độ tinh khiết và thành phần. 

- Dịch vụ phân tích và kiểm tra các đặc tính vật lý. 

Nay chúng tôi làm công văn này xin ý kiến của Bộ Tài Chính về vấn đề như sau:  

      Sau thời gian dài hỏi đáp và hướng dẫn về vấn đề thuế suất thuế GTGT cho dịch vụ kiểm tra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trước khi xuất khẩu, dịch vụ phân tích kỹ thuật may mặc để cung cấp cho  
khách nước ngoài (tiêu dùng ngoài Việt Nam). 

       Ngày 13/05/2019 chúng tôi có nhận được công văn số1901/TCT-CS ngày của Tổng Cục 
Thuế yêu cầu Cục thuế Long An hướng dẫn cho doanh nghiệp chúng tôi, 



 14 

      Ngày 06/06/2019 chúng tôi có nhận được công văn số 1301/CT-TTHT của cục thuế Long An 
hướng dẫn thuế suất cho dịch vụ giám định, kiểm nghiệm gắn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được áp 
dụng thuế suất 10%. 

      Tuy nhiên, Theo Khoản 1 và Khoản 2 Điều 9 Thông tư số 219/2013/TT-BTC ngày 
31/12/2013 quy định về việc áp dụng thuế suất 0% và công văn số 15458/BTC-CST ngày 
27/10/2014 hướng dẫn về thuế suất thuế GTGT đối với dịch vụ gắn với hàng xuất khẩu thì dịch 
vụ kiểm nghiệm, giám định chất lượng hàng hóa xuất khẩu của công ty chúng tôi cung cấp là 
dịch vụ xuất khẩu và được áp dụng thuế suất thuế GTGT 0% nếu đáp ứng các điều kiệ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9 Thông tư 219/2013/TT-BTC.  

       Trên thực tế chúng tôi cũng tham khảo các công ty cùng ngành ở khu vực TP HCM và Hà 
Nội đều áp thuế suất là 0%. Chúng tôi đính kèm công văn số 84097/CT-TTHT ngày 24/12/2018 
của Cục Thuế TP Hà Nội và công văn số 10137/CT-TTHT của Cục thuế TP HCM  để Bộ tài 
chính tham khảo.  

     Hơn nữa, Ngày 27/07/2016, FITI Việt Nam nhận được công văn số 2006/CT-TTHT của Cục 
thuế tỉnh Long An trả lời về việc dịch vụ giám định, kiểm nghiệm gắn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được áp dụng thuế suất 0% nếu đáp ứng quy định tại khoản 2b, Điều 9, thông tư số 
219/2013/TT-BTC. 

     Vì vậy, bằng công văn này, chúng tôi kính mong Bộ Tài Chính xem xét và giải quyết dứt 
điểm vướng mắc về thuế suấ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GTGT) dịch vụ kiểm tra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trước khi xuất khẩu, dịch vụ phân tích kỹ thuật may mặc để cung cấp cho  khách nước ngoài 
(tiêu dùng ngoài Việt Nam) để chúng tôi yên tâm kinh doanh theo đúng quy định pháp luật và 
công bằng cho tất cả doanh nghiệp đang hoạt động kinh doanh cùng một lĩnh vực trên lãnh thổ 
Việt Nam. 

Chúng tôi chân thành cảm ơn! 

(2) Kiến nghị:  
       Dịch vụ kiểm tra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trước khi xuất khẩu, dịch vụ phân tích kỹ thuật may 
mặc để cung cấp cho  khách nước ngoài (tiêu dùng ngoài Việt Nam) phải được áp thuế VAT bán 
ra là 0% để đảm bảo công bằng cho tất cả doanh nghiệp hoạt động kinh doanh trong lãnh thổ 
Việt Nam. 

*Attachment :  (1) 84097/CT-TTHT của Cục Thuế TP Hà Nội và 

  (2)10137/CT-TTHT của Cục Thuế TP HCM  

Trả lời (Vụ Chính sách):  
 Khoản 3 Điều 1 Luật số 31/2013/QH13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quy định: 

“3.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1 Điều 8; bổ sung điểm q vào khoản 2 Điều 8 như sau: 
Điều 8. Thuế suất 
1. Mức thuế suất 0% áp dụng đối với hàng hóa, dịch vụ xuất khẩu, vận tải quốc tế và 

hàng hóa, dịch vụ không chịu thuế giá trị gia tăng quy định tại Điều 5 của Luật này khi xuất 
khẩu, trừ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Chuyển giao công nghệ, chuyển nhượng quyền sở hữu trí tuệ ra nước ngoài; 
b) Dịch vụ tái bảo hiểm ra nước ngo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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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ịch vụ cấp tín dụng; 
d) Chuyển nhượng vốn; 
đ) Dịch vụ tài chính phái sinh; 
e) Dịch vụ bưu chính, viễn thông; 
g) Sản phẩm xuất khẩu quy định tại khoản 23 Điều 5 của Luật này. 
Hàng hóa, dịch vụ xuất khẩu là hàng hóa, dịch vụ được tiêu dùng ở ngoài Việt Nam, 

trong khu phi thuế quan; hàng hóa, dịch vụ cung cấp cho khách hàng nước ngoài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 Tại Điều 6 Nghị định số 209/2013/NĐ-CP ngày 18/12/201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thuế suất 0%: 

“Điều 6. Thuế suất 
Thuế suấ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8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và Khoản 3 Điều 1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1. Mức thuế suất 0% áp dụng đối với hàng hóa, dịch vụ xuất khẩu, vận tải quốc tế, hàng 

hóa, dịch vụ thuộc diện không chịu thuế giá trị gia tăng quy định tại Điều 5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và Khoản 1 Điều 1 của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khi 
xuất khẩu, trừ các hàng hóa,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Điểm đ Khoản này. 

Hàng hóa, dịch vụ xuất khẩu là hàng hóa, dịch vụ được bán, cung ứng cho tổ chức, cá 
nhân ở nước ngoài và tiêu dùng ở ngoài Việt Nam, trong khu phi thuế quan; hàng hóa, dịch vụ 
cung cấp cho khách hàng nước ngoài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a)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bao gồm: Hàng hóa xuất khẩu ra nước ngoài, bán vào 
khu phi thuế quan; công trình xây dựng, lắp đặt ở nước ngoài, trong khu phi thuế quan; hàng 
hóa bán mà điểm giao, nhận hàng hóa ở ngoài Việt Nam; phụ tùng, vật tư thay thế để sửa chữa, 
bảo dưỡng phương tiện, máy móc thiết bị cho bên nước ngoài và tiêu dùng ở ngoài Việt Nam; 
xuất khẩu tại chỗ và các trường hợp khác được coi là xuất khẩu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b) Đối với dịch vụ xuất khẩu bao gồm dịch vụ cung ứng trực tiếp cho tổ chức, cá nhân ở 
nước ngoài hoặc ở trong khu phi thuế quan và tiêu dùng ở ngoài Việt Nam, tiêu dùng trong khu 
phi thuế quan. 

… 
Tổ chức, cá nhân trong khu phi thuế quan là tổ chức, cá nhân có đăng ký kinh doanh và 

các trường hợp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 Tại Điều 9 Thông tư số 219/2013/TT-BTC ngày 31/12/2013 của Bộ Tài chính hướng 

dẫn thuế suất 0% (đã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bởi Khoản 2, Điều 1 Thông tư 130/2016/TT-BTC): 

“Điều 9. Thuế suất 0% 
1. Thuế suất 0%: áp dụng đối với hàng hóa, dịch vụ xuất khẩu; hoạt động xây dựng, lắp 

đặt công trình ở nước ngoài và ở trong khu phi thuế quan; vận tải quốc tế; hàng hóa, dịch vụ 
thuộc diện không chịu thuế GTGT khi xuất khẩu, trừ các trường hợp không áp dụng mức thuế 
suất 0% hướng dẫn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Hàng hóa, dịch vụ xuất khẩu là hàng hóa, dịch vụ được bán, cung ứng cho tổ chức, cá 
nhân ở nước ngoài và tiêu dùng ở ngoài Việt Nam; bán, cung ứng cho tổ chức, cá nhân 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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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u phi thuế quan; hàng hóa, dịch vụ cung cấp cho khách hàng nước ngoài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b) Dịch vụ xuất khẩu bao gồm dịch vụ cung ứng trực tiếp cho tổ chức, cá nhân ở nước 
ngoài và tiêu dùng ở ngoài Việt Nam; cung ứng trực tiếp cho tổ chức, cá nhân ở trong khu phi 
thuế quan và tiêu dùng trong khu phi thuế quan. 

Cá nhân ở nước ngoài là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cư trú tại Việt Nam, người Việt Nam 
định cư ở nước ngoài và ở ngoài Việt Nam trong thời gian diễn ra việc cung ứng dịch vụ. Tổ 
chức, cá nhân trong khu phi thuế quan là tổ chức, cá nhân có đăng ký kinh doanh và các trường 
hợp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 
Cơ sở kinh doanh cung cấp dịch vụ là người nộp thuế tại Việt Nam phải có tài liệu chứng 

minh dịch vụ thực hiện ở ngoài Việt Nam. 
2. Điều kiện áp dụng thuế suất 0%: 
b) Đối với dịch vụ xuất khẩu: 
- Có hợp đồng cung ứng dịch vụ với tổ chức, cá nhân ở nước ngoài hoặc ở trong khu phi 

thuế quan; 
- Có chứng từ thanh toán tiền dịch vụ xuất khẩu qua ngân hàng và các chứng từ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Riêng đối với dịch vụ sửa chữa tàu bay, tàu biển cung cấp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ể được áp dụng thuế suất 0%, ngoài các điều kiện về hợp đồng và chứng từ thanh toán 
nêu trên, tàu bay, tàu biển đưa vào Việt Nam phải làm thủ tục nhập khẩu, khi sửa chữa xong thì 
phải làm thủ tục xuất khẩu.” 

Căn cứ quy định nêu trên, trường hợp cung cấp dịch vụ cho khách hàng ở ngoài Việt 
Nam, dịch vụ được tiêu dùng ở ngoài Việt Nam và có các điều kiện về hợp đồng, chứng từ thanh 
toán tiền hàng hóa, dịch vụ xuất khẩu qua ngân hàng thì dịch vụ cung cấp được áp dụng thuế suất 
thuế GTGT 0%. 

Đề nghị Công ty cung cấp các tài liệu chứng minh dịch vụ của Công ty cung cấp cho 
khách hàng nước ngoài được tiêu dùng ngoài Việt Nam và liên hệ với Cơ quan thuế để được xử 
lý theo quy định nêu trê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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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세관세간담회 관세 질의답변 

 

질의 1: EPE 기업의 베트남 내수 판매 방법 및 절차 문의 

일반적으로 EPE 기업은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베트남 내수 판매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EPE 기업의 베트남 내수 판매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EPE 기업이 베트남에 있는 Non- EPE 기업에 판매하는 경우에 따른 절차  

b) EPE 기업이 베트남에 있는 EPE 기업에 판매하는 경우에 따른 절차 

답변: 

EPE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입관세절차에 관련 2015/3/25 에 재무부 발행한 시행령 

38/2015/TT-BTC 제 75 조에서 규정이 된다 (이에 관련 개정한 내용에 관련 

2018/04/20 일에 시행령 번호 39/2018/TT-BTC 에서 규정이 된다). 이에 따라: 

- EPE 기업과 내국기업간에 판매한 제품인 경우: EPE 기업, 내국 기업은 2015/3/25 에 

재무부 발행 시행령 38/2015/TT-BTC 제 86 조에서 해당이 된 유형 대로 간접 

수출입 관세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한 내용에 관련 2018/04/20 일에 시행령 번호 

39/2018/TT-BTC 제 58 조 1 번조항에서 규정이 된다). 

- EPE 기업간에 판매한 제품인 경우: 관세 절차 진행을 선택한 경우 2015/3/25 에 

재무부 발행 시행령 38/2015/TT-BTC 제 86 조에서 해당이 된 유형 대로 간접 

수출입 관세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한 내용에 관련 2018/04/20 일에 시행령 번호 

39/2018/TT-BTC 제 58 조 1 번조항에서 규정이 된다) 간접수출입절차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질의 2: 수입품 수출 활동에 대한 부가세 환급 

(a) 현행 규정: 회사에 물품을 수입해서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기타 EPE 기업에 판매하는 

활동에 관하여, 본 물품 수입 시 기업이 규정에 따라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였고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다른 EPE 기업에 판매 시 기업은 규정에 따라 영세율 

매출부가세율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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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16/TT-BTC 호의 시행 규칙에 의하면 기업이 재화를 수입 후 수출하는 경우, 

부가세는 환급 안되며 매출부가세에서 공제만 가능하였다. 그 후 정부에서 

2017/12/15 일에 발행한 146/2017/ND-CP 호 시행령 및 146 시행령을 안내하는 

2018/03/16 일자 25/2018/TT-BTC 호 시행 규칙에 의거 하여, 베트남 정부에서 

기업이 이 경우에 대해 부가세 환급 받게 된 것을 승인하였으나 이 규정은 

2018/02/01 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146 호 시행령과 25 호 시행 규칙에는 

2016/07/01 일부터 2018/01/31 일까지 기간(130/2016/TT-BTC 호 시행 규칙의 효력 

기간)의 공제되지 않는 수입(매입)부가세액에 대한 처리 관련 명확한 가이드가 

없다.   

이에 따라 전기로부터 이월되어 환급 받지 못한 수입(매입)부가세는 국내매출액이 

발생하는 기업과 수출거래만 있는 기업간에 형평성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 규정은 

부가세에 대한 조세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며 납세 의무자 간에 불평등 결과를 

초래하여 베트남의 투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b) 제안 사항: 재무부는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 수입한 물품거래에서 발생한 

수입(매입) 부가세에 대해 신규 시행령이 효력을 갖는 시점까지 아직 다 공제 되지 

않는 수입(매입)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합니다. 

답변: 

법령문서발행법 80/2015/QH13 제 156 조 1 번 조항에 근거하면 “법률 문서는 유효 

시점부터 적용된다. 법률 문서는 문서가 유효한 시점에 발생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법률 

문서의 조항이 더 일찍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조항이 적용된다.  

1) 2016/7/1 일 이전에 신고서인경우 

 2015 년 3 월 25 일에 발행한 38/2015/TT-BTC 시행령 제 49 조 1 번조항 a 조에서 

관세, 연체금, 초과 납부 벌금에 관련 “세금, 연체금, 벌금이 세금, 연체금, 납부해야 

한 벌금 (해외 또는 제 3 국 또는 비관세구역으로 수출한 수입된 물품의 부가세; 

수출했던 물품이 베트남으로 재수입; 수출하기 위한 수입한 후 규정대로 부가세를 

납부하여 가공과정을 진행한 후 실제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포함됨) 보다 초과인 

경우 세금을 납부날짜로부터 10 년동안 인 경우 세금 금액, 연체금, 세금납부 

금액보다 초과 납부 벌금, 미 납부된 벌금, 또는 각종 세금종료간에 상계하게 된다, 

또는 다음 납부 기 납부할 세금, 연체금, 벌금에 공제하게 된다. 또는 납부자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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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벌금 납부 완료 시 세금 금액, 연체금, 벌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세금 관리법 제 111 조 2 번 조항에 의하면 유관 정부기관 또는 

세금당국으로부터 세금 규정위반으로서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인 경우 제외한다”.  

 수입된 후 제 3 국 또는 비관세구역으로 수출된 물품인 경우 2016 년 7 월 01 일 

이전에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 관세기관은 시행령 38/2015/TT-BTC 제 49 조 1 번 

조항에 준수하여 초과된 부가세 환급을 시행할 것이다.  

2)  2016 년 7 월 1 일부터 2018 년 01 월 31 일까지 수출신고서인경우 

 2016 년 7 월 1 일에 정부가 발행한 법령 100/2016/ ND-CP 제 1 조 6 번 조항에 

의하면 “물품 수입한 후 수출한 기업인 경우 관세 환급대상이 아니며 수출물품이 

관세법 및 관련 규정에 대로 관세활동지역에서 수출 역할이 없다.  

 2016 년 7 월 1 일부터 2018 년 01 월 31 일까지 물품은 수입한 후 제 3 국 또는 

비관세구역으로 수출한 물품의 부가세를 납부한 기업인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는 

대신 공제신고를 처리할 것이다.  

3)  2018 년 02 월 01 일부터 수출신고서인 경우 

 2015 년 02 월 12 일에 정부가 발행한 법령 12/2015/ND-CP 및 2016 년 7 월 1 일에 

발행한 100 번 법령의 일부 개정된 2017 년 12 월 15 일에 발행한 

법령 146/2017/ND-CP 제 1 조 2 번조항;  

 재무부로부터 2013 년 8 월 15 일에 발행한 시행령 111/2013/TT-BTC, 2014 년 

6 월 18 일에 발행한 시행령 78/2014/TT-BTC 내용 일부 수정 및 정부로부터 

2017 년 12 월 15 일에 발행한 법령 146/2017/ND-CP 에 관련 설명한 2018 년 

3 월 16 일에 발행된 시행령 25/2018/TT-BTC 제 2 조에 근거하여  

 2018 년 2 월 1 일부터 물품을 수입한 후 제 3 국 또는 비관세구역으로 수출한 물품의 

부가세를 납부한 기업인 경우 2018 년 3 월 16 일에 재무부가 발행한 시행령 

25/2018/TT-BTC 제 2 조에 따라 부가세 환급 또는 공제 될 것이다.  

 부가세 환급에 해당 되지 않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물품을 수입한 후 수출하였으나 

관련된 규정에 따라 관세활동지역에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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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 원자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통관 신고된 수량 대비 실물 수량이 과잉 또는 

부족 시 통관 수정신고 

(a) 현행 규정: 원자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인보이스 대비 실물 수량이 과잉 또는 

부족한 경우가 발생한다.  

현행 규정에 의거 기업은 통관 수정 신고 시 제 3 자의 감정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생산 투입 시점에 박스가 개봉되고 이때, 수량 부족 또는 과잉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 3 자가 과부족을 확인하는 기준은 정의하기 어렵다. 또한, 

원자재 과부족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해도 점검을 대기하고 감정 확인서를 

제시할 때까지 생산을 멈추는 것은 어렵다. 

- 이로 인해 기업에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 현재는 물품 과잉 또는 부족을 발견할 때 벤더에 통보하고 재확인을 하며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벤더와 보완, 배상, 추가 제공 등에 대한 방안을 협의함. 

(b) 제안 사항: 상기 신고의 경우 감정 확인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의 삭제가 필요함. 

답변: 

2015 년 3 월 25 일에 재무부 장관이 발행한 시행령 38/2015/TT-BTC 제 20 조 4,5 번 

조항에 관련 개정 추가된 2018 년 4 월 20 일에 발행한 시행령 39/2018/TT-BTC 제 1 조 

9 번 조항에 의하면 관세감시지역 밖으로 나간 물품 또는 과잉 부족한 상황을 발견 시 

추가 신고 시 관세당국에게 제출해야 된 서류 중에 감정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으로부터의 물품 수량에 관련된 감정 확인서이다. 이 감정 확인서는 물품이 과잉 

또는 부족한 이유가 일종의 실수인지 상업적 사기를 위한 고의적 실수인지를 확인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제 20 조에 규정된 내용은 실제적 업무수행에 적합하다.  

 

질의 4: 39/TT-BTC호 시행 규칙에서 수정, 보완된 제 18조 1항에 있어서 세관 신고할 

시 시스템상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라는 규정 

(a) 현행 정책: 당사는 한 달에 약 11,000 건의 수출입 신고서가 있으며 특히, 대략 

4 만~5 만 종의 수입 원자재 코드가 있다. 따라서 수입통관 시의 증빙서류는 그 양이 

매우 많다. 또한, 우리는 AEO 기업이므로 인해서 증빙서류 검사 및 실물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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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다. 하지만 상기처럼 증빙서류 첨부 요구는 세관 절차를 밟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AEO 기업으로써의 우대정책에 맞지 않는다. 

(b) 제안 사항: 서류등록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답변: 

관세법 제 21 조 1 번조항 a 항에서 통관 시 통관 신고자가 통관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법 제 24 조에서 규정된 통관서류에 관련 문서를 제출 또는 

보여줘야 한다.   

관세법 제 43 조는 기업의 우선권제도에 대해 규정한다.  

기업의 우선권제도 

1.  통관서류에 관련 증빙서류 검수 면제, 통관처리 중 실제 물품검수 면제 하되 

불법행위가 의심이 되거나 무작위로 법규 준수 평가하기 위해 검수 진행할 것이다.  

2.  미 완성된 통관신고서 또는 통관신고서를 대신한 증빙서류로 통관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미 완성된 통관신고서 또는 통관신고서를 대신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30 일이내 완성된 통관신고서 및 통관 관련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3.  세금법에 따라 물품 관련 세금절차 진행 시 우선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 규정에 의하면 통관신고자가 우선권 기업인 경우 신고 면제, 통관서류를 제출 면제, 

우선권 기업이 관세전기데이터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통관 관련 증빙서류들을 제출 

면제 된 것이 아닌 통관 시 관련된 증빙서류 및 물품 검수작업을 면제하게 되지만 

불법행위를 의심하거나 법규준수도 평가하기 위해 무작위 검수 진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통관 진행 시 통관신고자가 통관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해당된 규정에 

따서 통관에 관련 증빙서류들을 제출 또는 보여줘야 될 것이다.  

통관서류 제출에 관련 2015 년 3 월 25 일에 발행된 38/2015TT-BTC 제 3 조 2 번 조항에 

관련 된 내용을 개정하여 2018 년 4 월 20 일에 재무부 발행한 39/2018/TT-BTC 제 1 조 

2 번 조항 및 2015 년 3 월 25 일에 발행한 38/2015TT-BTC 제 18 조 1 번조항 a 항에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018 년 4 월 20 일에 재무부 발행한 39/2018/TT-BTC 제 1 조 

7 번조항에서 규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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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 수출입세법 개정안 초안 

(a) 현행 규정: 134/ND-CP 호 시행령의 제 22 조 2 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 22 조. 비관세 

구역에서 생산, 가공, 재생, 조립 제품에 대한 면세규정  

“2.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자재, 부품을 사용하는 EPE 기업이 생산, 가공, 재생, 조립 후 

제품을 국내시장으로 판매 시 베트남 국내에 수입되는 제품의 과세 가치, 세율에 

따라 수입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기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임 

“2.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자재, 부품을 사용하는 EPE 기업이 생산, 가공, 재생, 조립한 

제품을 국내시장으로 매각 시 매각 제품을 구성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자재, 자재, 부품의 과세 가치에 따라 수입세를 납부해야 한다.” 

(b) 문제점 

(1) 수입 원자재에 대한 수입세 납부와 함께 기업은 제품의 제조 BOM 을 제출할 

수밖에 없어 제조활동의 주요한 기밀정보인 제조 BOM 의 사외유출이 우려된다. 

(2) 현재, 기업의 관리 시스템은 제품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의 출처(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입)분류를 실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각의 제품이 수입 원자재로 

생산되었는지 국내에 서 구입한 원자재로 생산되었는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3) 이 외에도, 관세관련 정보의 정책상 수입세율이 점점 0%로 변경되고 있고 되어 

있어 수입세액을 원자재 과세가치로 전환하는 작업이 실질적인 세액감소의 

효과가 크지 않다. 

(c) 제안사항:  

(1) 재무부는 134/ND-CP 호 시행령의 제 22 조 2 항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재무부는 초안에 있는 세금을 계산하는 물품의 가치를 확정하는 방법을 비관세 

구역으로부터 베트남 로컬로 제품을 매각할 때 기업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동시에, 우리는 VNACC/VCIS 시스템상 세관 신고가 간편하게 실행되기 

위해서 재무부가 관계자들이 준비해야 할 신고 서류, 절차에 대한 세부 안내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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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세 계산 가치는 수입 신고서상 부가세 산정의 근거이므로 재무부가 상기 

언급된 규정에 있어서 국내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세 계산 가치에 

대한 안내를 보완하여 주시기 바란다. 

답변: 

재무부는 134/ND-CP 호 시행령 개정 제안에서 재무부는 134/ND-CP 호 시행령의 제 

22 조 개정할 내용이 없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자재, 부품을 사용하는 EPE 

기업이 생산, 가공, 재생, 조립 후 제품을 국내시장으로 판매 시 베트남 국내에 수입되는 

제품의 과세 가치, 세율에 따라 수입세를 납부해야 한다. 

통관서류 및 신고 절차에 관련:  

- 통관서류에 관련 하여 2015 년 3 월 25 일에 재무부 발행한 시행령 38/2016/TT-BTC 

제 16 조에서 규정이 된다 (2018 년 4 월 20 일에 재무부 발행한 시행령 39/2018/TT-

BTC 제 1 조 5 번조항에서 개정이 된다) 

- 신고 절차 관련 하여 2015 년 3 월 25 일에 재무부 발행한 시행령 38/2016/TT-BTC 

제 18,19 조에서 규정이 된다 (2018 년 4 월 20 일에 재무부 발행한 시행령 39/2018/ 

TT-BTC 제 1 조 7,8 항에서 개정이 된다).  

- 관세 산정가치에 관련: 

- 수입관세인 경우 2015 년 3 월 25 일에 재무부 발행한 시행령 39/2015/TT-BTC 

2 장에서 규정이 된다.  

- 부가세인 경우 2013 년 12 월 18 일에 정부 발행한 법령 209/2013/ND-CP 제 4 조 

1 조항에서 규정이 된다. 따라서 수입한 물품의 부가세 산정가치는 국경검문수에서 

수입가 + 수입세금 (있는 경우) + 특수소비세금 (있는 경우) + 환경보호세 (있는 

경우)로 선정이 된다.  

 

질의 6:  

(1) 수출 생산용 수입 자재를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FTA C / O 적용 관련 

(a) 현재 규정: 수입신고자가 수입 자재를 면세 또는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 대상 (국내 

소비)로 용도 변경 신고 진행 시 세관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이하 FTA C/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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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하고 FTA 특혜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가 FTA C/O 와 함께 제출된 경우 세관은 해당 시점에 원산지 결정기준 

및 물품의 원산지 상태를 확인하여 특혜세율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자재가 국내소비용으로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수입신고서는 

사용목적변경 절차에 따라야 하며, 시행규칙 38/2015/TT-BTC 21 조 및 

시행규칙 39/2018/TT-BTC 10 조에 따라 최초 수입신고신고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은 최초 세관 수입신고 시점으로부터 생산이나 가공 단계(원상태 

유지)에 투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FTA 협정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베트남 

내국법에 의거하여 사용목적 변경 또는 내수 전환 당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 제안 사항: 물품이 원상태를 유지해야지만 FTA C/O 를 적용하는 것은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답변: 

FTA 에 협의 된 규정에 의하면 특혜 세율을 받으려면 수입자가 물품수입절차 진행 시 

수입국가 관세당국에게 C/O 제출해야 하며, VK, KV 양식인 경우 통관 시 또는 1 년 이내 

기간에 제출할 수 있다 (ATIGA 협정서 제 13 규칙, 아세안 –중국 협정서 A 부록에 

제 14 조, 아세안-한국 협정서 1 부록에 제 9 규칙, 한국 - 베트남 FTA 협정서 제 3 장 

B 부분 제 3.16 조).  

관세혜택 해당된 물품이 C/O 에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며 규정대로 특혜 세율에 

적합성 검토 및 적용이 될 것이다. 사용목적 변경 또는 내수 전환 하기 위해 생산, 가공, 

제조 과정을 진행한 경우에 최초 수입 시 C/O 발급된 대로 물품의 원산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2018 년 4 월 20 일에 재무부는 발행한 시행령 38/2018/TT-BTC 에 근거하기 바란다.  

 

질의 7: 원산지 증명서 사후제출 기간 

(a) 현재 규정: 

FTA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 그리고 수출국의 규정에 따라서 수출신고일로부터 

대부분 12 개월 이내에 소급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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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38/2018/TT-BTC 7 조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점)규정에 따르면 수입신고 

당시에 FTA C/O 제출이 불가능한 EAV C/O 를 제외하고 수입신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VK FTA(한-베 FTA) C/O 는 1 년 이내에 제출 해야만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 합니다. 

(b) 제안 사항: FTA 협정의 사후 발급 기간을 고려하여, ASEAN- China FTA 는 6 개월, 

ATIGA 12 개월 등 협정과 동일하게 수입신고 후 사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 변경 

요청 드립니다. 

답변: 

FTA 협정서에서 C/O 제출기간에 관련 내용을 규정이 되며 이에 국내에서 2018 년 4 월 

20 일에 재무부는 시행령 38/2018/TT-BTC 를 발행했다.  

VK(KV) 양식된 C/O 인 경우 수입통관 한 후 01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시행령 

38/2018/TT-BTC 7 조에 나온 내용을 근거하기를 바란다.  

 

질의 8: 

수출품 제조를 위한 임가공 투입(Processing) 수입자재 관세 면제 

(a) 현재 규정: 수입 자재의 관세 면제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134/2016/ND-CP 12 조) 

수출제품 생산 공장은 베트남 내에 있어야 하며, 수출자는 수출용으로 수입된 

원자재,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함. 

(b) 제안 사항: 이는 기업은 수출품 생산을 위해서 수입된 원자재의 아웃소싱 임가공은 

면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최종적으로 아웃소싱 제품이 수출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관세 면세 

가능 하도록 이 조항을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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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정: 수입 자재의 관세 면제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134/2016 

/ND-CP 12 조) 

a. 수출제품 생산 공장은 베트남 내에 있어야 하며, 수출자는 수출용으로 수입된 

원자재,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함. 

b. 원자재, 부품을 수입된 후 수출된 제품을 생산과정에서 사용이 된다. 

위에 규정에 의하면 2016 년 9 월 1 일부터, 수출하기 위한 제품을 수입하여 가공작업 

진행할 계획이지만 수출할 제품을 직접 생산 가공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체 수입된 

제품을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가공 생산 의뢰하게 되거나 일부 가공단계를 양도한 

후 다시 제품을 받아 생산 라인 마무리 하여 수출한 경우; 수출하기 위한 제품을 

수입하여 가공 작업 진행한 후 일부 또는 전체 가공 또는 생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을 고용하고 제품을 다시 받아 생산라인 마무리하거나 또는 제품을 

수출 한 경우 정부 발행한 법령 134/2016ND-CP 에 규정대로 제품 확인 근거가 불명확 

하니 면세 해당 대상이 안 될 것이다. (수출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적합한 공장에서 

기계 및 장비 소유권 및 사용권 소유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 따라서 다른 기업에게 

생산 및 가공을 위한 양도한 제품들이 수입관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  

이 의견에 관련하여 2018 년 5 월 22 일에 정부 행정실로부터 발송한 공문 4756/ VPCP-

KSTT 의견에 의하면 “법령 134/2016/ND-CP 제 12 조 내용을 다른 공장에서 가공 및 

생산하기 위한 수입된 원자재 및 수출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수입한 제품을 파괴한 

경우 가공제품과 수출 위해 생산된 제품의 공평성을 유도하기 위해 수입면세방향으로 

건의 및 개정"재무부에게 검토 및 제안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령 134/2016/ND-

CP 제 10 조 및 12 조를 개정 제안서에서 관세납부자가 원자재, 부품 또는 제품을 다른 

기업에게 판매하여 하나 또는 일부 가공단계를 진행한 후 제품을 다시 받아 생산라인 

마무리하여 완제품을 수출한 경우에 수입된 원자재,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세한 

근거를 제안했다.   

법령 134/2016/ND-CP 제 12 조 2 항에서 제품 수출하기 위한 수입한 제품에 대한 

면세근거에 관련 개정내용이 다음과 같다:  

a) 관세납부자는 수출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된 원자재, 부품에 적합한 베트남 

내에 생산공장 또는 그 안에 있는 장비, 기계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보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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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관세납부자는 관세법 규정대로 관세당국에게 생산공장에 대한 또는 장비, 

기계에 대한 통보 해야 한다.  

b) 수입된 원자재, 부품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일부 또는 전체 베트남 내에 생산 장비, 기계 공장을 소유권 또는 사용권 

보유한 다른 기업에게 판매 또는 고용하여 하나 또는 일부 가공단계 진행한 후 

반제품을 다시 받아 완제품 생산 또는 완제품을 받아 수출한 경우 관세납부자는 

수입한 원자재, 장비, 반제품에 관련 수입관세 면세하게 된다. 관세납부자는 가공 

담당자, 가공 계약서를 관세법률 규정대로 관세당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세납부자는 수입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일부 또는 전체 관세납부자가 자본금 

100%소유한 조직에게 양도 및 양도 받은 조직이 베트남 내에 생산 장비, 기계 

공장을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해야 하며 일부 또는 전체 가공단계를 진행한 후 

반제품을 받아 완제품을 생산 완성 또는 수출한 경우 관세납부자는 수입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에 관련 수입관세 면세하게 될 것이다.  

 관세납부자는 수입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해외 또는 

비관세구역으로 수출 또는 수입한 원자내, 부품, 반제품으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여 하나 또는 일부 가공단계를 진행한 후 가공된 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생산라인 마무리 및 제품 수출한 경우 관세납부자는 관세법 규정대로 

관세당국에게 생산 공자 및 가공계약서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가공하기 위한 

수출된 원자재, 부품, 반제품에 관련 수출관세 면세 하게 된다. 해외에서 가공된 

제품이 베트남으로 재수입시 해당 된 법령 제 11 조 1 항 d 조에 규정한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관세구역에서 가공된 제품인 경우 베트남으로 재수입시 해당한 

법령 제 22 조 2 항에 규정된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c) 관세납부자는 관세법 규정한 면세 해당한 제품을 사용현황 청산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령 134/2016/NĐ-CP 제 12 조 2 항 개정제안으로 기업의 건의 

사항에 대한 해답이 된다.  

 

질의 9: 수출입 통관 데이터 일괄 조회 기능 개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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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 규정: 시행규칙 38 조 6 항 (38/2015/TT-BTC) 및 191 조 4 항(191/2015/TT-BTC) 

에 의거하면 특송물품 수출입 통관 시 고가화물로 명시된 물품은 H11(수입) 

H21(수출) 유형으로 신고 해야 합니다.  

 또한 특송업체(ex DHL)는 물품 배송을 위하여 대리인의 Tax ID 로 세관당국에 

수출입 통관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수출입 통관 서류 또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송 요청 기업은 특송업체가 수출입신고 한 내역을 자신의 Tax ID 로 조회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GDC 의 웹사이트 및 VNACCS 시스템 모두 

동일 합니다. 

(b) 제안 사항: 특송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신고 문서 원본 및 데이터를 게시하고, 이를 

기업에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법적 근거 신설을 요청 

합니다. 또한 기업이 Tax ID 로 기업 명의로 신고된 전체 세관신고 목록을 

검색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정부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답변: 

통관 시 신고서정보에 관련 거래대로 기업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VINACCS/ 

VICIS 시스템을 설계되었다. 특송업체는 내부 관련 또는 요청기업에게 공유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신고 문서에 관련 정보를 보관한 책임이 있다.  

관세전자정보사이트 www.customs.gov.vn 에서 신고문서 검색기능을 필수로 

신고번호를 입력해야 시스템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대기업인 경우 전체 

세관신고 목록을 검색 또는 다운로드 하는 것이 인터넷 기술 한도환경에서 

불가능한다.  

 

질의 10: 

2019 년 5 월 24 일 본 업체는 관할 세관으로부터 면장 등급(레벨) 부여 후 진행된 

데이터 수정 작업에 대한 벌금 납부를 통지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세관법 29 조 4 항에 따르면, 업체에서 면장을 

수정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첫째로, 세관에서 서류에 대한 심사 또는 실물검사 진행 전 면장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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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면장이 승인된 이후 60 일 이내, 위 두 가지의 경우 합법적으로 면장 수정이 

가능합니다. 반면, 2018 년에 공포된 규정 TT39/2018/TT-BTC 20 조에 언급된 벌금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127/2013/NĐ-CP 에 의거해 세관에서는 업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규정은 45/2016/NĐ-CP 로 개정되었습니다.  

본 규정에는, 면장 신고자 또는 세금 납부자가 면장에 등급(레벨)이 부여된 이후 면장을 

수정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대립되는 규정 

때문에 본 업체에서는 혼선을 겪고 있고, 만약 두번째 규정 대로 면장에 등급이 부여된 

이후 수정 진행 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면, 통관 입력 실수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벌금을 피하기 위해 면장 취소 진행 후 재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본 업체의 Risk Management 등급이 상향되어 실물검사 등급이 

부여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조언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업체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 불필요한 피해를 입어야 하므로 해당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적용에 

관한 답변을 요청 드리며, risk management 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규정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 청산: 노후 기계의 청산에 대해 알아보던 중 10 년 이상 된 기계의 청산 진행 및 

적절한 청산 시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공장 소유의 기계류(특히 면세로 수입된 기계류)의 경우 청산 시 세관에 신고 및 허가를 

득한 후 청산을 진행할 수 있는데 장기 보유중인 기계의 경우 관련 서류의 증빙이 

어렵습니다. 수출입 면장의 경우 의무보관 기간이 5 년이고, 회계 장부상에도 7 년 이상 

된 기계류는 감가상각으로 인한 가치가 대부분 0 이 되기 때문에 회계 장부상에도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청산 시 서류 구비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후한 장비의 

경우 면장 파기 전 또는 감가상각으로 인한 가치가 소멸 되기 전 청산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구비서류 없이도 청산이 가능한지 등 적절한 청산 시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답변: 

1.  면장 등급 부여한 후 면장 추가 수정 시 행정적 벌금 처리에 관련: 관세법 제 29 조 

4 항; 2015 년 3 월 25 일에 발행 한 시행령 38/2015/TT-BTC 제 20 조 1 항 c 조 및 

a.2 조 내용을 개정하여 2018 년 4 월 20 일에 발행한 시행령 38/2018/TT-BTC 에 

의하면 면상 신고 시 오류가 발생시 추가 수정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규정한 기간 

이내 오류 수정 (추가 신고)한 경우 벌금 납부해야 하며 오류 보유 시 규정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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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수정 (추가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령 127/2013/ND-CP 내용을 개정된 법령 

45/2016/ND-CP 에 규정대로 행정적 벌금 납부해야 될 것이다.  

2.  5 년 보관기간 초과되 수입면장 서류들을 보유하자 인한 공장 소유의 기계류(특히 

면세로 수입된 기계류)의 청산에 관련:  

2015 년 01 월 21 일에 발행한 법령 08/2015/ND-CP 제 25 조 5 항 내용을 개정된 

2018 년 4 월 20 일에 발행 된 59/2018/ND-CP 제 1 조 12 항에 의하면: “수출입관세, 

특별소비세, 부가세, 환경보호세규정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세 또는 절대적인 세율에 

적용된 수출입제품을 통관된 후 면세 대상 또는 면세 목적 변경하거나 관세할당에 

따라 절대적인 세율 적용; 수출목적으로 생산 가공 작업하기 위해 원자재, 부품을 

수입 및 임시 수입 재수출한 물품을 통관 한 후 사용목적 내수 소비로 변경이 된시 

새로운 관세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 수출입물품관리 정책; 최초신고서를 등록한 

시점에서 수출입물품관리 정책대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여 신규관세신고서를 

등록시점에 수출입물품에 적용한 관세 정책”.  

2018 년 4 월 20 일에 재무부 발행한 시행령 39/2018/TT-BTC 제 1 조 10 항에 의하면: 

최초 수입 시부터 수입세 면제 또는 수입세 납부 대상 되지 않은 물품들을 사용목적, 

내수 소비물품으로 변경한 시점까지 생산비용에 청상 되지 않은 면세 또는 수입세 

납부 대상 되지 않은 수입된 도구, 기계 를 사용목적 및 내수 소비물품에 

관련 관세서류 보관기간 (05 년)초과 된 경우 (수입 통관번호 기준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 하지 않은 경우) 사용목적 및 내수 소비로 변경 시 통관 신고서 번호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위 규정을 의하면 해당 기업은 특혜투자 프로젝트의 고정 재산보유목적으로 기계 

장비를 수입한 경우 사용목적 및 내수 소비목적으로 변경 요구가 발생시 사용목적 

및 내수 소비목적으로 변경하기 전에 기업은 법령 08/2015/ND-CP 제 25 조 5 항에 

규정한 내용을 개정된 법령 59/2018/ND-CP 제 1 조 12 항; 시행령 39/2018/TT-

BTC 제 1 조 10 항에 규정된 신규관세신고서를 작성 신고 및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2015 년 3 월 25 일에 재무부 발행한 시행령 38/2015/TT-BTC 제 85 조 3 항 규정대로 

특혜투자프로젝트 국내기업인 경우 수입물품 관련 통관절차가 적용이 된다. 

EPE 기업인 경우 청산절차는 시행령 38/2015/TT-BTC 제 79 조 내용을 개정된 

시행령 39/2018/TT-BTC 제 1 조 55 항에서 규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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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투자프로젝트의 고정재산목적으로 장비를 수입하여 수입한 시점으로부터 

통관서류보관기간이 (05 년)초과되어 사용목적, 내수 소비로 변경 진행 시 기업은 

통관서류번호를 제기할 필요 없다.   

3.  10 년 이상 된 기계의 청산 진행 시 기업은 A42 양식에 신고 또는 부가세 발행 여부 

2015 년 01 월 21 일 발행한 법령 08/2015/ND-CP 제 25 조 5 항 및 

2018 년 4 월 20 일 발행한 법령 59/2018/ND-CP 제 1 조 12 항 특혜투자프로젝트의 

고정재산목적으로 수입된 장비, 기계 노후 되어 사용목적, 내수소비로 변경한 

방법으로 청산한 경우 신규 관세신고양식에 작성 및 관세 납부해야 한다.  

 

질의 11: 

화학품 수입 시, HS CODE 확정을 위해 세관에서 Sample 을 가져간 후, 일부 아이템에 

대해 1 년 이상 회신이 없고 계속 테스트 중이라는 답변만 합니다. HS CODE 가 확정이 

되어야 수입통관이 완료가 되는데, 수입 통관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수출자에게 송금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매입채무가 계속 늘어가게 되고 수출자에게 신용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기업이 제공한 정보기 부족하므로 관세당국이 정확하게 답변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물품, 신고서번호, 통관 담당한 기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면 관세총국은 질의 

관련하여 검토 및 답변을 하겠다.  

 

질의 12: 신&김 법무법인 주식회사 (베트남) 

회사는 100% 의류 임가공 수출을 하는 업체로서 생산 후에 남은 난단은 매주 

수거업체를 통하여 폐기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진행되는 원재료의 종류가 수 십 

가지에 이르러 매주 폐기 신고를 위하여 남은 난단의 아이템을 일일이 확인하고, 

임가공 계약 건 별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 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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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과정에서 남은 원재료, 남은 난단은 폐기에 관련 과정에 대한 본 기업의 건의 및 

제안이 불명확하므로 관세총국은 구체적으로 답변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2015 년 3 월 25 일에 재무부는 발행한 시행령 38/2015/TT-BTC 

제 64 조 (2018 년 4 월 20 일 개정된 시행령 39/2018/TT-BTC 제 1 조 42 항) 규정한 대로 

남은 원재료, 폐기, 장비 처리를 권한다. 따라서 남은 원재료, 폐기, 장비를 처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조직 또는 개인은 원재료, 자재를 수입한 지역 관세 당국에게 남은 원재료, 자재, 

장비, 기계, 폐기를 처리한 형식 및 장소를 문서로 발송해야 한다. 조직 또는 개인은 

환경보호 규정에 준수하여 폐기 처리할 책임을 친다.  

-  관세당국은 리스크 관련 원칙으로 조직 또는 개인의 법률 준수과정 평가 근거하여 

폐기 처리과정을 감시할 것이다.  

-  폐기될 원재료, 장비, 기계의 가치는 1 백만동 또는 세금이 5 만동 미만 된 경우 

제외하여 관세당국은 원재료, 장비, 기계 폐기처리과정은 직접 감시할 것이다.  

-  폐기 처리과정을 직접 감시한 경우 폐기 과정을 끝날 때 관련 기관들 폐기과정 

확인서를 작성할 것이다.  

 

질의 13: 

(a) 관련 사례 및 애로사항: BWT(보세화물) 전문 무역업자로 보세구역 물품 반입 후, 

최종 수입자 확정되면 해당 수입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으나 최종적으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베트남 내에서 폐기하고 싶은데 

관련 규정 확인 어렵고, 규정 제 5 조(Identification of goods whose owners declare 

to abandon or perform acts showing their abandonment) 내용이 모호하여 실무상 

적용이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b) 정책 건의사항: 수입 이전 보세화물에 대한 명확한 폐기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보세화물을 처리에 관련 법률 규정: 관세법 제 58 조 2d 항, 제 34 조; 

2015 년 01 월 21 일에 정부 발행한 법령 08/2015/ND-CP 제 86 조 4 항내용을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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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4 월 20 일에 정부 발행한 법령 59/2018/ND-CP; 전국민소유권 부여 절차 및 

전국민소유권을 부여한 제산을 처리에 관련 2018 년 3 월 5 일에 정부는 발행한 법령 

29/2018/ND-CP; 전국민소유권 부여 절차 및 전국민소유권을 부여한 제산을 처리에 

관련  2018 년 3 월 5 일에 정부는 발행한 법령 29/2018/ND-CP 의 내용을 시행설명하기 

위한 2014 년 12 월 22 일에 발행한 시행령 203/2014/TT-BTC 의 내용을 일부 수정 일부 

삭제되어 2018 년 7 월 5 일에 재무부 발행한 시행령 57/2018/TT-BTC 에서 규정한다.  

본 기업의 설명에 의하면 본 기업이 보세화물전문 기업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본 기업이 

화주인지, 수출입목적으로 보세화물 영업한지, 보세화물 서비스만 영업한지 불명확한다: 

보세화물에 보관된 화물의 화주인 경우: 보세화물 주인/관세당국에게 화물에 관한 

소유권 취소 선 통보 공문을 송부하거나 보세화물에 보관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90 일초과 된 경우 또는 계약연장기간 만료되었으나 화주는 보관된 화물을 출고하지 

않는 경우 화주로부터 화물 소유권 취소한 화물로 인정하게 된다.   

보세화물 주인 인 경우: 화물 소유권 취소 여부 확인 하기 위해 화물보관계약 기간만료 

15 일전 또는 연장계약 기간 만료된 날로 보세화물에 보관한 화물출고절차를 

진행하도록 보세화물 주인이 화주에게 문서로 화물보관계약 또는 화물보관연장계약 

기간에 대한 통보한 책임이 있다.  90 일 기간이 초과된 시 화주는 화물을 출고하지 

않은 경우 재고화물로 인정하게 된다.  

재고화물 처리관련 절자는 위에 언급한 문서대로 진행하게 된다.  

- 또한 2014 년 12 월 22 일에 발행한 시행령 203/2014/TT-BTC 제 5 조 1,2 항에서 

화물소유권 취소행위 및 화물소유권 취소행위 표현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기가 

된다.  

- 화물 폐기처리에 관련 2018 년 7 월 5 일에 재무부는 발행한 시행령 57/2018/TT-BTC 

제 12 조 5 항에서 규정한다.  

 

질의 14: 

(a) 관련 사례 및 애로사항: 관련 사례 및 애로사항: 중고 기술라인을 베트남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이 있으며 해당 기준 중 내용연수 내의 기계 

또는 장비의 생산량 또는 설계용량 또는 성능의 85% 이상의 잔여용량이 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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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기준을 입증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중고기계의 수입기준의 

경우에도 제조연한 10 년 이내의 중고기계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조연한 

10 년 이내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도 실제 베트남 세관에서 수입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한국으로 다시 반송하는 등 실무적으로 기준에 대한 모호성이 있어 실제 

활용 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b) 정책 건의사항: 수입 이전 보세화물에 대한 명확한 폐기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총리 결정 18 호 No.18/2019/ QD-TTg (2019 년 4 월 19 일자) 7 조 1 항에 따르면, 

관세법에 규정된 수입 서류와는 별도로, 기업은 다음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 

a)  사업자 등록증 사본, 위탁 수입하는 경우 수입 위탁 서류가 있어야 한다. 

b)  이 결정의 11 조에 규정된 지정된 감정 기관이 발행한 감정 증명서. 감정 증명서의 

내용은 이 결정의 10 조 1 항 a, b, c, d đ 를 준수한다." 

총리 결정 18 호 No.18/2019/QD-TTg (2019 년 4 월 19 일자)의 10 조에 규정하길, 

1.  이 결정에 명시된 중고 기계, 장비 및 기술 라인의 감정 증명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중고 기계 장비 이름, 제조 연도, 브랜드, 모델 번호, 형식 (모델), 제조 국가 및 

제조업체 이름; 

b)  감정 시간과 장소 

c)  감정 중 기계, 장비, 기술 라인의 상태 (활성 또는 비활성) 

d)  감정 방법, 감정 과정 

 국가 기준 기술 (QCVN), 국가 표준 (TCVN) 또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에 관한 

한국, G7 국가 중 한 국가 표준 (만약 있는 경우)을 5 조 1 항에 규정된 기술 라인의 

적합성을 평가하거나 본 결정의 6 조 2 항에 따라 기계 및 장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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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기술 기준 (QCVN), 국가 표준 (TCVN),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에 관한 한국, 

G7 국가 중 한 국가 표준이 없는 경우의 중고 기계, 장비, 기술 라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사 증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đ)  중고 기술 라인의 경우, 이 결정의 5 조 1, 2, 3, 4, 5 각 항에 명시된 각 지표에 대한 

감정 결과에 대해 관찰 평가합니다. 중고 기술 라인이 이 결정의 5 조 조항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  

 5 조 5 항에 규정된 지표는 국가명, 기술을 사용한 생산업체 이름, 연락처, 웹 사이트 

(만약 있는 경우), 정격 출력. 

e)  중고 기계 및 장비: 이 결정의 6 조 1 항, 2 항에 명시된 각 지표 별 비교 감정한 

결과에 대한 관찰 평가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결론으로 이 중고 장비는 이 결정의 

6 조 규정에 부합 혹은 부합하지 않음으로 결론을 내림.  

g) 이 결정의 9 조에 명시된 경우의 기계 및 장비에 대해 관찰 평가하면, 

-  기계 및 장비의 기술 사양 

-  기계 및 장비의 작동 상태 

-  기계 및 장비의 유지 보수 및 보증 수리 상태 

-  이 결정의 6 조 2 항에 규정된 지표의 만족도 

-  안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표준 충족도 

-   정격 출력(한 시간당 기계나 장비에서 생산된 제품수로 계산) 또는 원 설계와 

대비 기계 및 장비의 잔존 효율 

- 설계 대비 기계 및 장비의 원, 부자재 에너지 소비 

- 기계 및 장비의 잔존 사용 연한 

- 기계 및 장비의 컬러 사진에는 전체 외부 사진, 기계의 주요 구조물 사진, 장비, 

각종 정보 사진, 기계 및 장비에 부착된 기술 사양 라벨이 포함. 

세관 기관은 감정 증명서를 기반으로 중고 기계, 장비 및 기술 라인의 통관 절차를 

살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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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규정에 따라 중고 기계, 장비 및 기술 라인의 감정 증명서는 제조 연도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조 연도부터 수입 연도까지 계산하여, 규정상 10 년을 넘지 

않으면 세관기관은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를 엄정하게 살펴 처리해야 한다.  

 총리 결정 18 호 No.18/2019 / QD-TTg (2019 년 4 월 19 일자)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고 기계, 장비, 기술 라인의 경우 세관 지국은 통관절차를 처리하지 않으며, 

기업이 공무원(만약 있는 경우)에게 위법 처리에 대해 분명히 하여 관세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질의 15: 

(a) 관련 사례 및 애로사항: 섬유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체 제조생산보다는 

임가공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가공업체에게 

직접적으로 원부자재 조달 시 해당 원부자재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베트남 

내 영업법인을 세워 영업법인을 통해 원부자재를 수입하고 수출물품을 베트남 내 

임가공업체에게 임가공을 주는 거래구조로 하고 싶었으나, 현재 제조 및 

임가공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 제조업체가 아닌 판매업체라도 거래구조 및 관련 증빙에 따라 

면세 및 환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b) 정책 건의사항: 영업법인(실제 제조가공은 별도 법인 수행)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면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 의정법 134 호 No.134/2016/ND-CP 

규정 10 조 2 항에 근거하여, 

“2. 면세품 결정 기준 

a)  정부 의정법 187 호 No.187/2013/ND-CP (2013 년 11 월 20 일)에 따라 가공 

계약을 체결한 조직 및 개인의 국제 상품 판매 및 구매 활동과 외국과 물품이 

국경을 지나 대리 구매, 판매, 가공 시에 관한 상법 시행의 상세 규정. 

 납세자는 세관 신고서에 가공 계약번호, 날짜, 가공세 업체명을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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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베트남 영토 내에서 가공을 맡아 수출 물품 생산, 가공 시설을 가진 납세자에게 

재가공 해주는 납세자 또는 조직 또는 개인은 세관에 관한 법률 규정과 세관에 

통보한 가공 계약의 규정에 따라 가공, 생산 시설에 통보를 한다. 

c)  수입된 원, 부자재, 악세서리는 수출한 제품을 가공하고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수입된 면세 원, 부자재, 악세서리 등의 가격 또는 수량은 실제 수출을 위해 

가공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수입된 원, 부자재, 악세서리의 실제 가격 

또는 수량이다.  

 납세자는 세관 수속 시 세금을 정산할 때 실제로 수출 상품 생산에 사용된 면세 

수입 원, 부자재, 악세사리 등의 가격 또는 수량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책임이 있다. 

 수출 상품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의 면세 규정에 대한 의정법 134 호 

No.134/2016/ND-CP 의 12 조 2 항에 근거하여, 

2.  면세품 결정 기준 

a)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과 개인은 베트남 영토에 수출을 위한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고, 관세법 규정에 따라 수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된 원, 부자재, 

악세사리에 맞는 생산 시설의 기계 및 장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을 시. 

b)  수입된 원, 부자재, 악세서리는 수출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입된 원, 부자재, 악세서리 등의 

가격 또는 수량은 실제로 수출 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수입 된 원, 부자재, 

악세서리 등의 실제 가격 또는 수량이다.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출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 원, 부자재, 악세서리 등의 사용, 

관리를 정산을 할 때, 

납세자는 세관 수속 시 세금을 정산할 때 실제로 수출 상품 생산에 사용된 면세 

수입 원, 부자재, 악세사리 등의 가격 또는 수량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책임이 

있다.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가공 기업을 위해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정부 의정법 

134 호 No.134/2016/ND-CP 의 10 조에 따라 재가공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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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기업은 직접 생산해야 하고 의정법 

134 호 No.134/2016/ ND-CP 의 12 조 규정에 따라 외주 생산을 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다. 

-  기업이 수출용 가공 또는 생산을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12 기 국회 

부가가치세법 13 호 No.13/2008/QH12 의 5 조 20 항에 따라 수입품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다. 

-  기업이 수출용 가공 또는 생산을 하기 위해 다른 기업을 고용하고 (수출용 가공, 

생산을 직접 하지 않는) 베트남에 영업 법인을 개설하는 경우의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13 호 No.13/2008/QH12 의 5 조 20 항의 조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12 조, 13 조의 

규정과 이 법의 안내 문서에 따라 실행됩니다. 기업은 구체적인 안내를 받기 위해 

세금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질의 16: 

(a) 관련 사례 및 애로사항: 설비의 경우, 단순히 한 가지 설비만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설비 전체 라인을 수입하기 때문에 각 구성 별로 기계 및 장비 특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 시에 한 가지 설비특성으로 보아 

밀링장비 + 컨베이어 벨트 + 기타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한 가지 설비특성으로 

보아 HS CODE 를 하나의 세 번으로 신고하게 되는데,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FORM 

AK, VK)를 발행하여 베트남 수입통관 시 협정세율을 적용하려는 경우 설비의 

특성에 따라 인보이스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B/L 적화목록상 

반영되지 않은 이유로 베트남 세관에서는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하고 인보이스, B/L 

상 품명을 세분화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나, 동일한 설비, 라인이라도 세관 담당자에 

따라 세분화하라는 설비 구분이 달라 사전에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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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책 건의사항: 분할 수입되는 설비의 경우, 최종 수입완료 후 일괄신고 할 수 있게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설비는 종합 설비 또는 설비 라인 여부 확인작업에 관련 2015 년 01 월 30 일 

재무부는 발행 시행령 14/2015/TT-BTC 제 7 조에서 구체적으로 화물 분류, 화물 

분류하기 위한 분석, 품질검수하기 위한 분석, 식품안정성 검수 등 설명하게 된다.   

2.  본 기업은 같은 설비, 같은 제초 설비라인이지만 관세당국직원에 따라 장비 분류 

설명이 다른 다고 건의하고 지만 건의사항에 관련 구체적 화물설명 및 신고서 

번호를 명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관세총국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화물 설명 및 

신고서 번호를 제공해주기 바란다.  

 

질의 17:  

(a) 관련 사례 및 애로사항: 베트남에서 FTA 협정세율을 사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수입통관 신고 당시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 대상에 한에서만 협정세율을 사후 적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어 있어도 사후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에 추후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b) 정책 건의사항: HS 코드 변경, 관세율 변경 등으로 FTA 사후 적용하는 경우 당초 

수입신고 시에 사후적용 명시가 없었더라도, FTA 사후적용이 가능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특혜세율표에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특혜세율표대로 수입화물에게 

특혜세율을 적용이 될 것이다. 조건 중 FTA 협정에 따라 규정한 C/O 양식대로 작성해야 

한 화물 및 규정대로 신고해야 한 내용이 있다.  

 

질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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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 사례 및 애로사항: 한국 수출자와 거래 시, 수입물품의 한국 단가를 

원화기준에서 미국 달러기준으로 변경하여 거래하고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라 미국 

달러로 기재되는 인보이스 단가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동일 수입물품이라고 

할지라도 단가가 변경될 수 있는데 베트남 세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처음 

신고한 단가기준으로 신고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달러 대비 한국 

원화가치가 낮아져, 수입물품의 단가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신고한 단가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처음 신고한 단가기준 즉 고정가격으로 

신고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관부가세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이에 대해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b) 정책 건의사항: 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가격 변동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018 년 4 월 20 일에 발행된 시행령 39/2018/TT-BTC 에 있는 부록에 

1.86 지수정보표에서 규정한 영수증 의 단가 산정법이 통관신고자 영수증 단가 및 

단가통화는 원단가로 된다. VNACCS 자동통관시스템에서 신고서 등록 시점에 따라 

관세산정하기 위한 자동적으로 환율을 적용하여 단가는 USD 로 전환할 것이다. 따라서 

수출자와 협의 된 대로 원 통화로 신고적성하기를 권한다.  

 

질의 19: 

(a) 관련 사례 및 애로사항: 수입물품 관부가세는 과세가격과 세율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과세가격은 수입국 도착항까지의 비용까지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관세총국은 도착항 이후 비용인 CIC(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완화비용), CCC(컨테이너 청소비용), D/O(화물인도지시서 발급비용)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통해 해당 비용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으며, 

수입화물의 관부가세가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CIC, CCC, D/O 

비용은 물류업체가 수입자에게 청구할 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에 있어 이중과세가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베트남 정부에 건의를 부탁 드립니다.  

(b) 정책 건의사항: 수입화물 도착항 발생비용이 과세되어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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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관세가치에 관련 관세총국은 2018 년 6 월 20 일에 발행한 공문 3581/TCHQ-TXNK 및 

2018 년 9 월 20 일에 발행한 공문 5475/TCHQ-TXNK 과 2019 년 2 월 1 일에 

발행한 공문 797/TCHQ-TXNK 을 통해 지방 관세당국에게 당초 수입창구에서 

화물운송관련 운송비용 및 관련된 비용 산정 방법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입화물 통관가치 산정 및 신고 시, 기업은 이 비용(DO, CIC, 컨테이너 

청소비)을 지급했으며 이 비용들 화물 판매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미 포함 인 경우 

기업은 관세가치에 더 추가 변경할 필요가 없다. 화물 판매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위 

비용들 포함이 되며 기업이 DO, CIC, 컨테이너 청소비용을 정확히 확정할 수 있는 

합법한 증빙서류를 보유한 경우 화물 거래가치에서 이 비용을 공제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부가세 이중과세 되었다는 건의 사항은 근거 없는 내용이다.   

 

질의 20:  

(a) 관련 사례 및 애로사항: 호치민항에 도착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던 중, 베트남 

바이어가 파산하였습니다. 동 음료는 베트남에 수입하기 전에 베트남 보건부에 

허가/등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바뀌는 경우, 허가/등록이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화물은 베트남에 도착되어 보세창고에 입고된 상태이지만, 

기존 수입자는 파산하였고, 새로운 수입자는 수입허가가 없어 수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b) 정책 건의사항: 수입화물 통관절차 진행 중, 수입요건을 취득한 수입자가 파산 

등으로 수입할 수 없게 된 경우, 새로운 수입요건 취득 없이 수출자가 통관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음료화물을 수입정책에 관련: 2018 년 2 월 2 일에 정부는 발행한 법령 15/2018/ND-

CP 에 I 부록에 의하면 음료화물의 관리담당 기관이 보건부이자 법령 15/2018/ND-

CP 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식품안전 국가검수를 진행한 후 수입처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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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에 관련: 2015 년 3 월 25 일에 발행한 시행령 38/2015/TT-BTC 및 2018 년 

4 월 20 일에 발행한 30/2018/TT-BTC 내용을 근거하여 진행하기를 권한다.  

 

질의 21:  

(a) 관련 사례 및 애로사항: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절차 관련 법령이 2019 년 6 월 15 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령에서 중고기계를 생산라인과 일반 기계장비로 

구분하여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상이하여 분류가 중요합니다. 

※ 일반기계로 분류되는 경우 10~20 년 제조연한 제한이 있지만, 생산라인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조연한 제한이 없음 

※ “생산라인”은 연속적으로 배치, 설치, 연결 되어 있는 기계장비들이 ‘동기화된 

동작’을 통하여 제조작업을 수행할 경우 생산라인으로 인정 생산라인의 용어 정의가 

주관적이며, 일반 기계장비와 구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별도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b) 정책 건의사항: 최근 개정된 중고 기계설비 수입 규정 관련 용어와 절차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계설비 및 생산라인에 관련 개념들은 결정서 18/2019/QD-TTg 에서 규정이 되며 

관리 기관이 과학기술부이다. 따라서 이 규정을 근거하여 진행하기를 권하다. 그렇지만 

관세총국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전문관리기관인 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명확한 지침을 만들겠다.  

 

질의 22:  

(a) 관련 사례 및 애로사항: 베트남 관세법 62 조 2 항에서 자가 보세창고는 제조업체의 

공장 내 구역만 지정이 가능하며 다음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가보세창고 취득 요건> 

 - 수출실적 4,000 만불 

 - 2 년간 관세법 위반사례 없을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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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자가보세창고는 수출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만 장치 가능합니다. 진출기업의 

가공무역에서 보세창고 활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봉제산업의 경우, 

생산공장이 캄보디아, 인디 등 주변국에도 있고, 베트남 내에도 여러 곳에서 

생산합니다. 생산공장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어와 임가공계약을 수주한 

경우, 보세창고에서 임시보관하고 제조 공장이 지정되면 수입 신고하거나 해외 

공장으로 반송하게 됩니다. 자가보세창고가 아닌 영업용 보세창고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창고보다 높은 창고료 부담이 발생합니다. 진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b) 정책 건의사항: 자가 사용 목적 보세창고에 대한 취득 기준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014 년 6 월 23 일에 발행한 관세법 54/2014/QH13 제 4 조 9 항에서 “보세창고는 

보세창고 주인은 수출한 물품을 생한기 위한 통관했지만 납세하지 않은 수입원자료 및 

자재를 보관한 곳이다”를 규정했다.  

2014 년 6 월 23 일에 발행한 관세법 54/2014/QH13 제 62 조 2 항에서 “수출물품 

제조업체 공장 구역 내에서 보세창고를 설립할 수 있다"를 규정했다.  

2016 년 7 월 1 일에 정부는 발행한 법령 68/2016/ND-CP 제 16 조에 면세물품영업조건 

및 창고, 통관창구, 통관 감시, 검수에 관련 내용에서 보세창고 설립조건에 대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기업이 특혜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다음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보세창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a)  수출입화물, 창고, 재고 현황을 모티터링 및 관리정부관리하도록 기관의 기준에 

충족한 회계시스템 및 정보기술응용을 보유한 기업.  

b)  제조공장구역 내에 배치하며 보세 해당 되지 않은 원재료, 자재 보관한 구역과 

분리되어 보세창고 출입고 현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간에 데이터 전환 

기준을 충족하여 CCTV 를 설치해야 한다.  

2.  자가보세창고 취득 조건이 수출실적은 4 천만 USD 이며 위 1 항에서 규정한 

조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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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2 년 연속 수출 활동한 경력이 보유자 관세 조세에 관련 불법행위 없음;  

b) 통계, 회계규정을 준수함;  

c) 규정대로 은행이체 방식을 사용함”  

위 규정에 의하면 보세창고는 보세창고 주인은 수출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통관했지만 납세하지 않은 수입원자료 및 자재를 보관한 곳이라고 한다. 자가보세창고 

취득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규정도 참조하여 실제 기업활동현황에 맞춰 적합한 실행하기를 

권하다:  

제품 가공 활동한 기업 인 경우 2015 년 1 월 25 일에 정부는 발행한 법령 08/2015/ND-

CP 제 III 장 6 조에서 규정한 통관절차 (이에 개정된 내용은 2018 년 4 월 20 일에 발행한 

법령 59/2018/ND-CP) 및 2016 년 4 월 16 일에 발행한 수출입관세법 

107/2016/QH13 제 16 조 와 2016 년 9 월 1 일에 정부는 발행한 법령 134/2016/ND-CP 

제 10, 11 조의 내용을 참조한다.   

해외에서 운송해온 화물을 해외로 수출 및 베트남 내에 수입 대기 중 보세창고에 

보관의뢰 한 경우 2014 년 6 월 23 일에 발행한 관세법 54/2014/QH13 제 4 조 10 항 및 

2015 년 1 월 25 일에 정부로부터 발행한 법령 08/2015/ND-CP 제 85 조 내용을 

참조하기를 권한다.  

 

질의 23: 

(a) 예를 들어, 저희 회사가 한국 A 업체에서 베트남 B 업체에 수입할 때, 수출용 원자재 

수입과 임가공수입을 합니다. 이 제품을 가공해서 베트남에 있는 C 업체에 완제품으로 

내국수출 할 때, A 업체에서 수입해 올 때 제품의 세금이 감면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혹은 C 업체에 2 번째 가공을 위해 내국수출하고 C 업체가 다른 나라의 

D 업체에 재수출을 할 때도 수출이 인정이 되어 최초수입인 A 업체에서 수입해올 때 

세금감면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이 두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A 업체에서 수입해 올 

때 세금감면 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ASEAN FOAM D 가 있어야 세금감면 된다는 말도 

들어서 이 부분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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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내국수출이 가능하다면, 2009 년부터 발생된 세금은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지, 혹은 

납부가 되었다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답변: 

원자재를 수입하여 수출제품을 가공 및 제조하지만 해외기업인으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로 베트남 내에 다른 기업에게 의뢰하여 가공 제조된 제품을 수출 또는 판매애로 

사항에 관련 2019 년 6 월 25 일에 관세총국은 공문 4138/TCHQ-TXNK 를 발행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 원자재를 수입하여 수출제품을 가공 및 제조하지만 

해외기업인으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로 베트남 내에 다른 기업에게 의뢰하여 가공 

제조된 제품을 수출 또는 판매한 경우 (수출제품은 간접수출형으로) 간접수출된 제품을 

가공 및 제조하기 위한 수입된 원자재, 재료에 대한 수입세 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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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Ộ TÀI CHÍNH 

TỔNG CỤC HẢI QUAN 
 

 

 

                                                                                                            

Phần D: 
 VƯỚNG MẮC CỦA DOANH NGHIỆP HÀN QUỐC 

 

Câu 1. Công ty B  
QUESTION: Phương pháp và trình tự bán hàng tại thị trường nội địa Việt Nam của 

doanh nghiệp chế xuất (EPE) 
Chúng tôi nghe nói thông thường các doanh nghiệp EPE hoạt động với mục đích tái xuất 

hàng hóa và không được bán hàng hóa tại thị trường nội địa Việt Nam. Chúng tôi muốn biết về 
quy trình thủ tục cũng như phương pháp có thể bán cho thị trường nội địa đối với doanh nghiệp 
EPE. 

a) Quy trình thủ tục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EPE bán hàng cho doanh nghiệp 
Non-EPE ở Việt Nam. 

b) Quy trình thủ tục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EPE bán hàng cho doanh nghiệp 
EPE ở Việt Nam. 

Trả lời: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của doanh nghiệp chế xuất được 

quy định tại Điều 75 Thông tư số 38/2015/TT-BTC ngày 25/3/2015 của Bộ Tài chính (đã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khoản 51 Điều 1 Thông tư số 39/2018/TT-BTC ngày 20/4/2018). Theo đó: 

- Đối với hàng hóa mua, bán giữa doanh nghiệp chế xuất với doanh nghiệp nội địa: doanh 
nghiệp chế xuất, doanh nghiệp nội địa làm thủ tục hải quan xuất khẩu, nhập khẩu tại chỗ theo 
loại hình tương ứng quy định tại Điều 86 Thông tư số 38/2015/TT-BTC ngày 25/3/2015 của Bộ 
Tài chính (đã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khoản 58 Điều 1 Thông tư số 39/2018/TT-BTC ngày 
20/4/2018); 

- Đối với hàng hóa, mua bán giữa hai doanh nghiệp chế xuất: trường hợp lựa chọn làm 
thủ tục hải quan thì thực hiện thủ tục xuất khẩu, nhập khẩu tại chỗ quy định tại Điều 86 Thông tư 
số 38/2015/TT-BTC ngày 25/3/2015 của Bộ Tài chính (đã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khoản 58 
Điều 1 Thông tư số 39/2018/TT-BTC ngày 20/4/2018). 

Câu 2. Công ty C  
Hoàn thuế GTGT với hoạt động xuất khẩu hàng hóa có nguồn gốc nhập khẩu: 

  (a) Quy định hiện hành: Liên quan đến hoạt động nhập khẩu hàng hóa về công ty sau 
đó bán xuất khẩu ra nước ngoài hoặc bán vào doanh nghiệp chế xuất khác. Khi nhập khẩu số 
hàng hóa này, doanh nghiệp đã nộp đầy đủ thuế GTGT khâu nhập khẩu theo quy định; khi xuất 
khẩu hàng hóa ra nước ngoài hoặc xuất khẩu cho doanh nghiệp chế xuất khác, doanh nghiệp 
được áp dụng thuế suất thuế GTGT đầu ra là 0% theo quy đị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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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 quy định trước đây tại Thông tư 130/2016/TT-BTC, doanh nghiệp không được 
hoàn thuế GTGT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sau đó xuất khẩu. Sau đó, tại Nghị định 
146/2017/NĐ-CP của Chính phủ ban hành ngày 15/12/2017 (“Nghị định 146”) và Thông tư 
25/2018/TT-BTC ngày 16/03/2018 hướng dẫn Nghị định 146 thì Chính phủ Việt Nam đã cho 
phép Doanh nghiệp được hoàn thuế GTGT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ày nhưng quy định chỉ có hiệu 
lực từ 01/02/2018. Mặc dù vậy, Nghị định 146 và Thông tư 25 chưa có quy định rõ ràng về việc 
xử lý đối với số thuế GTGT đầu vào chưa được khấu trừ của giai đoạn từ 01/7/2016 đến 
31/01/2018 (giai đoạn hiệu lực của Thông tư 130/2016/TT-BTC) của hoạt động xuất khẩu này. 

Như vậy với những Doanh nghiệp không phát sinh số thuế GTGT đầu ra để khấu trừ với 
số thuế đầu vào đã nộp  mà không được hoàn số thuế GTGT còn đang được khấu trừ chuyển 
sang từ kỳ trước thì vô cùng bất bình đẳng với những Doanh nghiệp vừa kinh doanh xuất khẩu 
hàng hóa vừa kinh doanh bán hàng nội địa chịu thuế GTGT đầu ra. Mặt khác, quy định này cũng 
làm sai lệch bản chất chính sách thuế GTGT và đang có sự phân biệt đối xử và tạo ra sự bất bình 
đẳng giữa các đối tượng nộp thuế, làm ảnh hưởng xấu đến môi trường đầu tư của Việt Nam. 

 (b) Đề xuất: Đề nghị Bộ Tài chính cho phép các doanh nghiệp đã nhập khẩu hàng hóa 
để xuất khẩu được hoàn thuế GTGT đầu vào phát sinh trước đây và còn lũy kế chưa khấu trừ hết 
cho đến thời điểm nghị định mới có hiệu lực (ngày 01/02/2018). 

Trả lời: 
Căn cứ khoản 1 Điều 156 Luật Ban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số 80/2015/QH13, 

thì: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được áp dụng từ thời điểm bắt đầu có hiệu lực.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được áp dụng đối với hành vi xảy ra tại thời điểm mà văn bản đó đang có hiệu 
lực. Trong trường hợp quy định củ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có hiệu lực trở về trước thì áp 
dụng theo quy định đó”. 

1) Đối với tờ khai xuất khẩu trước ngày 01/7/2016. 

Căn cứ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1 Điều 49 Thông tư số 38/2015/TT-BTC ngày 
25/3/2015 của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về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nộp thừa gồm trường 
hợp“Người nộp thuế có số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đã nộp lớn hơn số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phải nộp (bao gồm cả thuế giá trị gia tăng đã nộp đối với hàng hóa đã nhập 
khẩu nhưng tái xuất trả lại chủ hàng nước ngoài hoặc tái xuất sang nước thứ ba hoặc tái xuất 
vào khu phi thuế quan; hàng hóa đã xuất khẩu nhưng nhập khẩu trở lại Việt Nam; hàng hóa 
nhập khẩu để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đã nộp thuế giá trị gia tăng theo quy định, sau đó đã 
thực tế xuất khẩu sản phẩm) đối với từng loại thuế trong thời hạn 10 năm kể từ ngày nộp tiền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hì được bù trừ số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nộp thừa với số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còn nợ, kể cả việc bù trừ giữa các loại thuế với nhau; hoặc 
trừ vào số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phải nộp của lần nộp thuế tiếp theo; hoặc hoàn trả 
số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nộp thừa khi người nộp thuế không còn nợ tiền thuế, tiền 
chậm nộp, tiền phạt; trừ trường hợp không được miễn xử phạt do đã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pháp luật về thuế của cơ quan quản lý thuế hoặc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11 Luật Quản lý thuế”. 

hàng hóa đã nhập khẩu nhưng tái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đã nộp thuế GTGT đối với 
xuất sang nước thứ ba hoặc tái xuất vào khu phi thuế quan trước ngày 01/7/2016 thì cơ quan hải 
quan thực hiện hoàn trả tiền thuế GTGT nộp thừa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49 Thông tư 
38/2015/TT-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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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Đối với tờ khai xuất khẩu từ ngày 01/7/2016 đến 31/01/2018. 

Căn cứ khoản 6 Điều 1 Nghị định số 100/2016/NĐ-CP ngày 01/7/2016 của Chính phủ, 
thì: “Cơ sở kinh doanh không được hoàn thuế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hàng hóa nhập khẩu sau đó 
xuất khẩu, hàng hóa xuất khẩu không thực hiện việc xuất khẩu tại địa bàn hoạt động hải qua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hải quan và các văn bản hướng dẫn”. 

hàng hóa đã nhập khẩu nhưng tái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đã nộp thuế GTGT đối với 
xuất sang nước thứ ba hoặc tái xuất vào khu phi thuế quan từ ngày 01/7/2016 đến ngày 
31/01/2018 thì doanh nghiệp không được hoàn thuế GTGT mà thực hiện kê khai khấu trừ.  

3) Đối với tờ khai xuất khẩu từ ngày 01/02/2018. 

Căn cứ khoản 2 Điều 1 Nghị định số 146/2017/NĐ-CP ngày 15/12/2017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00/2016/NĐ-CP ngày 01/7/2016 và Nghị định số 12/2015/NĐ-CP 
ngày 12/02/2015 của Chính phủ. 

Căn cứ Điều 2 Thông tư số 25/2018/TT-BTC ngày 16/3/2018 hướng dẫn Nghị định số 
146/2016/NĐ-CP ngày 15/12/2017 của Chính phủ và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Thông tư 
số 78/2014/TT-BTC ngày 18/6/2014, Thông tư số 111/2013/TT-BTC ngày 15/8/2013 của Bộ Tài 
chính 

hàng hóa đã nhập khẩu nhưng tái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đã nộp thuế GTGT đối với 
xuất sang nước thứ ba hoặc tái xuất vào khu phi thuế quan từ ngày 01/02/2018 thì được hoàn 
thuế hoặc khấu trừ thuế GTGT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 Thông tư số 25/2018/TT-BTC ngày 
16/3/2018 của Bộ Tài chính.  

Doanh nghiệp không được hoàn thuế giá trị gia tăng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Hàng hóa nhập 
khẩu sau đó xuất khẩu mà hàng hóa xuất khẩu đó không thực hiện việc xuất khẩu tại địa bàn 
hoạt động hải qua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hải quan; hàng hóa xuất khẩu không thực 
hiện việc xuất khẩu tại địa bàn hoạt động hải qua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hải quan. 

Câu 3. Công ty C 
Khai báo bổ sung hàng nhập khẩu do nhà cung cấp gửi thừa, thiếu hàng 
a) Quy định hiện hành: Thực trạng: Doanh nghiệp có nhập khẩu hàng nguyên vật liệu 

trong tháng. Trong quá trình gửi hàng có xuất hiện tình trạng gửi nhầm hàng, thừa thiếu số lượng 
so với hóa đơn thương mại. 

Quy định hiện tại, doanh nghiệp phải cung cấp chứng thư giám định của bên thứ 3 khi 
khai bổ sung điều chỉnh số lượng hàng hóa khi lô hàng đã làm thủ tục qua khu vực giám sát. Đây 
là bất cập: 

 Chúng tôi thường chỉ phát hiện ra việc thiếu, thừa hàng khi mở kiện và đưa vào 
sản xuất, do vậy không có căn cứ để 1 bên thứ 3 xác định việc thiếu thừa hàng. Doanh nghiệp 
cũng không thể dừng sản xuất khi phát sinh thiếu thừa nguyên vật liệu để chờ giám định vào 
kiểm tra và đưa ra chứng thư giám định. 

 Việc này gây phát sinh chi phí cho doanh nghiệ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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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ện tại, khi phát hiện ra thiếu thừa, chúng tôi đều cần phải thông báo và kiểm tra lại với 
đối tác và điều tra nội bộ và thống nhất phương án cấp bù, bồi thường với nhà cung cấp. 

(b) Đề xuất: Đề nghị bỏ quy định cung cấp giấy chứng thư giám định trong trường hợp 
khai báo trên. 

Trả lời: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gửi thừa hàng hoặc thiếu hàng và hàng hóa đã đưa ra khỏi địa 

bàn giám sát hải qua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5 Điều 20 Thông tư số 38/2015/TT-BTC ngày 
25/3/2015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khoản 9 Điều 1 Thông tư số 
39/2018/TT-BTC ngày 20/4/2018 thì một trong các chứng từ người khai hải quan phải nộp cho 
cơ quan hải quan khi thực hiện khai bổ sung là văn bản xác nhận của thương nhân kinh doanh 
dịch vụ giám định về số lượng thực tế của lô hàng. Văn bản này là cơ sở để cơ quan hải quan xác 
định chính xác lô hàng gửi thừa hoặc thiếu là do nhầm lẫn hay do cố tình khai sai để thực hiện 
hành vi gian lận thương mại. Do vậy, nội dung quy định này tại Điều 20 là phù hợp thực tế thực 
hiện. 

Câu 4. Công ty C  
Yêu cầu gửi đính kèm bộ hồ sơ chứng từ lên hệ thống khi khai báo thủ tục hải quan tại 

Khoản 1 Điều 18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hông tư 39/2018/TT-BTC: 

a) Quy định hiện hành: Doanh nghiệp có khai báo khoảng 11000 tờ khai xuất nhập 
khẩu 1 tháng, phần lớn là tờ khai nhập khẩu NVL sản xuất và xuất khẩu sản phẩm, các mã 
nguyên vật liệu rất nhiều, có khoảng 40000 đến 50000 mã nguyên vật liệu nhập khẩu, bộ chứng 
từ thường có nhiều trang. 

Chúng tôi là doanh nghiệp ưu tiên, theo quy định thì được miễn kiểm tra chứng từ, miễn 
kiểm tra thực tế hàng hóa. 

Việc yêu cầu đính kèm chứng từ như trên gây mất nhiều thời gian trong việc khai báo 
làm thủ tục hải quan kéo dài thời gian thông quan và không phù hợp với chính sách ưu tiên đang 
được áp dụng cho doanh nghiệp ưu tiên. 

(b) Đề xuất: Đề nghị bỏ yêu cầu này đối với doanh nghiệp ưu tiên. 

Trả lời: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1 Điều 21 Luật Hải quan thì khi làm thủ tục hải quan 

người khai hải quan hải quan có trách nhiệm khai và nộp tờ khai hải quan; nộp hoặc xuất trình 
chứng từ thuộc hồ sơ hải qua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4 của Luật này. 

Tại điều 43 Luật Hải quan quy định về chế độ ưu tiên với doanh nghiệp quy định: 

“Điều 43. Chế độ ưu tiên đối với doanh nghiệp  
1. Miễn kiểm tra chứng từ liên quan thuộc hồ sơ hải quan, miễn kiểm tra thực tế hàng 

hóa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thủ tục hải quan, trừ trường hợp có dấu hiệu vi phạm pháp luật 
hoặc kiểm tra ngẫu nhiên để đánh giá sự tuân thủ pháp luật. 

2. Được làm thủ tục hải quan bằng tờ khai hải quan chưa hoàn chỉnh hoặc chứng từ thay 
thế tờ khai hải quan.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đăng ký tờ khai hải quan chưa hoàn 
chỉnh hoặc kể từ ngày nộp chứng từ thay thế tờ khai hải quan, người khai hải quan phải nộp tờ 
khai hải quan hoàn chỉnh và các chứng từ liên quan thuộc hồ sơ hải q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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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Được ưu tiên khi thực hiện thủ tục về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thuế.” 

Theo các quy định trên thì trường hợp người khai hải quan là doanh nghiệp ưu tiên khi 
làm thủ tục hải quan được miễn kiểm tra chứng từ liên quan thuộc hồ sơ hải quan, miễn kiểm tra 
thực tế hàng hóa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thủ tục hải quan, trừ trường hợp có dấu hiệu vi phạm 
pháp luật hoặc kiểm tra ngẫu nhiên để đánh giá sự tuân thủ pháp luật chứ không được miễn khai 
báo, miễn nộp hồ sơ hải quan; không quy định doanh nghiệp ưu tiên được miễn gửi các chứng từ 
thuộc hồ sơ hải quan thông qua hệ thống xử lý dữ liệu điện tử hải quan. Do đó, khi làm thủ tục 
hải quan người khai hải quan phải khai và nộp tờ khai hải quan; nộp hoặc xuất trình chứng từ 
thuộc hồ sơ hải quan theo quy định. 

Việc nộp hồ sơ hải quan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3 Thông tư 
38/2015/TT-BTC ngày 25/3/2015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khoản 2 Điều 1 Thông tư 
39/2018/TT-BTC ngày 20/4/2018 của Bộ Tài chính và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1 Điều 18 
Thông tư 38/2015/TT-BTC ngày 25/3/2015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khoản 7 Điều 1 Thông tư 
39/2018/TT-BTC ngày 20/4/2018 của Bộ Tài chính. 

Câu 5. Công ty C  
Dự thảo sửa đổi Luật thuế Xuất nhập khẩu: 

a) Quy định hiện hành: Liên quan đến quy định tại điều 22 khoản 2, Nghị định 
134/2016/NĐ-CP đang quy định: 

“Điều 22. Miễn thuế hàng hóa sản xuất, gia công, tái chế, lắp ráp tại khu phi thuế quan 
2. Trường hợp sản phẩm được sản xuất, tái chế, lắp ráp tại khu phi thuế quan có sử dụng 

nguyên liệu, linh kiện nhập khẩu từ nước ngoài thì khi nhập khẩu vào thị trường trong nước phải 
nộp thuế nhập khẩu theo mức thuế suất, trị giá tính thuế của mặt hàng nhập khẩu vào nội địa 
Việt Nam” 

Bản dự thảo sửa đổi khoản 2 nêu trên với nội dung: 

“2. Trường hợp sản phẩm được sản xuất, gia công, tái chế, lắp ráp tại khu phi thuế quan 
có sử dụng nguyên liệu, linh kiện nhập khẩu từ nước ngoài thì khi nhập khẩu vào thị trường 
trong nước phải nộp thuế nhập khẩu theo mức thuế suất của sản phẩm nhập khẩu và trị giá tính 
thuế của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nhập khẩu từ nước ngoài cấu thành trong sản phẩm nhập 
khẩu vào thị trường trong nước”. 

Khó khăn phát sinh: 

- Doanh nghiệp chế xuất phải cung cấp chi tiết bản định mức các nguyên vật liệu nhập 
khẩu cho sản phẩm cùng thông tin trị giá nguyên vật liệu nhập khẩu làm căn cứ khai trị giá tính 
thuế. Đây là bí mật kinh doanh của doanh nghiệp, không thể chia sẻ cho các đối tác mua sản 
phẩm. 

- Hiện tại hệ thống quản lý của doanh nghiệp không thực hiện việc phân loại nguồn gốc 
nguyên vật liệu (nhập khẩu hay mua trong nước) đã được sản xuất cho các sản phẩm theo các 
đơn hàng cụ thể. Do đó không phân biệt được, sản phẩm này được sản xuất bởi nguyên vật liệu 
nhập khẩu hay mua trong nướ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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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ài ra, với xu thế hội nhập thì thuế suất nhập khẩu sẽ về dần 0% do vậy việc tính thuế 
nhập khẩu theo mã HS của sản phẩm nhưng trị giá tính thuế của nguyên vật liệu nhập khẩu 
không có ý nghĩa giảm thuế phải nộp với doanh nghiệp nhập khẩu. 

(b) Đề xuất: Đề nghị: 

1. Bộ Tài chính không bãi bỏ khoản 2, Điều 22 tại Nghị định 134/2016/NĐ-CP. 

2. Bộ Tài chính có thể thêm nội dung phương pháp xác định trị giá tính thuế như trong dự 
thảo như là một sự lựa chọn bổ sung cho các doanh nghiệp nội địa khi làm làm thủ tục nhập khẩu 
sản phẩm từ khu phi thuế quan. Đồng thời, Chúng tôi cũng đề nghị Bộ Tài chính có hướng dẫn 
chi tiết đến hồ sơ, thủ tục khai báo mà các bên phải chuẩn bị và thực hiện để có thể khai báo hải 
quan trên hệ thống VNACC/VCIS được thuận lợi. 

Do trị giá tính thuế nhập khẩu là cơ sở để tính toán trị giá tính thuế GTGT trên Tờ khai 
nhập khẩu, vậy đề nghị Bộ Tài chính xem xét bổ sung hướng dẫn về trị giá tính thuế GTGT cho 
trường hợp hàng nhập khẩu vào nội địa ở quy định nêu trên. 

Trả lời: 
a) Tại dự thảo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Nghị định số 134/2016/NĐ-CP ngày 01/9/2016 

của Chính phủ không sửa đổi, bổ sung Điều 22 Nghị định số 134/2016/NĐ-CP. Theo đó, trường 
hợp sản phẩm được sản xuất, tái chế, lắp ráp tại khu phi thuế quan có sử dụng nguyên liệu, linh 
kiện nhập khẩu từ nước ngoài thì khi nhập khẩu vào thị trường trong nước phải nộp thuế nhập 
khẩu theo mức thuế suất, trị giá tính thuế của mặt hàng nhập khẩu vào nội địa Việt Nam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22 Nghị định số 134/2016/NĐ-CP. 

b) Về hồ sơ hải quan và thủ tục khai báo: 

- Hồ sơ hải quan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6 Thông tư số 38/2016/TT-BTC ngày 
25/3/2015 của Bộ Tài chính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khoản 5 Điều 1 Thông tư số 39/2018/TT-
BTC ngày 20/4/2018 của Bộ Tài chính); 

- Thủ tục khai báo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8, 19 Thông tư số 38/2015/TT-BTC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khoản 7, khoản 8 Điều 1 Thông tư số 39/2018/TT-BTC). 

c) Về trị giá tính thuế: 

- Đối với thuế nhập khẩu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hương II Thông tư số 39/2015/TT-
BTC ngày 25/3/2015 của Bộ Tài chính. 

- Đối với thuế GTGT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4 Nghị định 
209/2013/NĐ-CP ngày 18/12/2013 của Chính phủ. Theo đó, giá tính thuế GTGT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là giá nhập tại cửa khẩu cộng (+) với thuế nhập khẩu (nếu có), cộng (+) với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nếu có) và cộng (+) với thuế bảo vệ môi trường (nếu có). 

Câu 6. Công ty A  
Áp dụng C/O trong trường hợp thay đổi mục đích sử dụng nguyên liệu nhập khẩu: 

  (a) Quy định hiện hành: Cơ quan hải quan kiểm tra chứng từ chứng nhận xuất xứ do 
người khai hải quan nộp tại thời điểm làm thủ tục chuyển đổi mục đích sử dụng, chuyển đổi tiêu 
thụ nội địa từ đối tượng miễn thuế hoặc không chịu thuế sang đối tượng chịu thuế, từ đó xem xét 
áp dụng thuế suất ưu đãi đặc biệ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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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gười khai hải quan đã nộp chứng từ chứng nhận xuất xứ tại thời 
điểm làm thủ tục nhập khẩu ban đầu, cơ quan hải quan sẽ kiểm tra, xác định xuất xứ và so sánh 
với kết quả kiểm tra và xác định xuất xứ hàng hóa tại thời điểm làm thủ tục nhập khẩu ban đầu 
để xem xét áp dụng thuế suất ưu đãi đặc biệt. Người khai hải quan phải làm theo thủ tục thay đổi 
mục đích, thay đổi tiêu thụ nội địa tại Cục Hải quan nơi đăng ký khai báo hải quan ban đầu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1 của Thông tư số 38/2015/TT-BTC sửa đổi tại khoản 10 Điều 1 Thông tư số 
39/2018/TT-BTC. Hàng hóa phải được xác định không tham gia vào giai đoạn sản xuất hoặc chế 
biến (đảm bảo nguyên trạng xuất xứ) kể từ thời điểm đăng ký khai báo hải quan ban đầu. Chứng 
từ chứng nhận xuất xứ phải còn hiệu lực tại thời điểm làm thủ tục thay đổi mục đích hoặc tiêu 
thụ trong nước, trừ khi có quy định khác trong các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tự do mà Việt Nam là 
bên ký kết. 

Điều 17 Thông tư 38/2018/TT-BTC 

(b) Đề xuất: Để được chấp nhận C/O, hàng hóa phải đảm bảo tình trạng xuất xứ, điều này 
rất khó áp dụng trong thực tế. 

Chúng tôi đề nghị loại bỏ yêu cầu này khỏi quy định hiện hành. 

Trả lời: 
- Theo quy định tại các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tự do thì để được hưởng ưu đãi thuế quan, 

người nhập khẩu phải nộp C/O cho cơ quan hải quan nước nhập khẩu tại thời điểm làm thủ tục 
nhập khẩu hàng hóa, riêng đối với mẫu VK, KV nộp tại thời điểm làm thủ tục hải quan hoặc 
trong thời hạn 01 năm (tại Quy tắc 13 Hiệp định ATIGA, Điều 14 Phụ lục A Hiệp định ASEAN-
Trung Quốc, Quy tắc 9 Phụ lục I Hiệp định ASEAN-Hàn Quốc, Điều 3.16, phần B, Chương 3 
Hiệp định ASEAN-Hàn Quốc, Điều 3.16, phần B, Chương 3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tự do giữa 
Việt Nam và Hàn Quốc,...) 

- Hàng hóa nhập khẩu hưởng ưu đãi thuế quan được ghi cụ thể trên C/O và được xem xét, 
áp dụng thuế suất ưu đãi đặc biệt theo quy định. Trường hợp hàng hóa khi chuyển mục đích sử 
dụng, chuyển tiêu thụ nội địa đã trải qua công đoạn sản xuất, gia công, chế biến thì không đảm 
bảo nguyên trạng về xuất xứ hàng hóa theo đúng hàng hóa đã được cấp trên C/O tại thời điểm 
làm thủ tục nhập khẩu ban đầu. 

Đề nghị Công ty căn cứ quy định tại Thông tư số 38/2018/TT-BTC ngày 20/4/2018 của 
Bộ Tài chính để thực hiện. 

Câu 7. Công ty A 
Nộp C/O trễ hạn: 

(a) Quy định hiện hành: C/O có thể được hồi tố trong vòng 12 tháng kể từ ngày xuất khẩu 
theo quy định của các hiệp định FTA và quy định của nước xuất khẩu.  

Điều 7: Thời điểm nộp chứng từ chứng nhận xuất xứ hàng hóa nhập khẩu (Thông tư 
38/2018/TT-BTC) 

Trường hợp chưa có chứng từ chứng nhận xuất xứ hàng hóa tại thời điểm làm thủ tục hải 
quan, người khai hải quan khai bổ sung và nộp chứng từ chứng nhận xuất xứ hàng hóa trong thời 
gian ba mươi (30) ngày kể từ ngày đăng ký tờ khai hải quan, trừ hàng hóa nhập khẩu có C/O 
mẫu EAV, người khai hải quan nộp chứng từ chứng nhận xuất xứ hàng hóa tại thời điểm làm thủ 
tục hải q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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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có C/O mẫu VK(KV), trường hợp chưa có chứng từ chứng 
nhận xuất xứ hàng hóa tại thời điểm làm thủ tục hải quan, người khai hải quan khai bổ sung và 
nộp chứng từ chứng nhận xuất xứ hàng hóa trong thời gian 01 năm kể từ ngày đăng ký tờ khai 
hải quan. 

(b) Đề xuất: Chúng tôi đề nghị gia hạn nộp C/O trễ hạn cho Hải quan trong vòng 6 tháng 
kể từ thời điểm nhập khẩu theo FTA  ASEAN - Trung Quốc; 12 tháng theo ATIGA; 6 tháng theo 
FTA ASEAN - Hàn Quốc; 12 tháng theo FTA Việt Nam - Hàn Quốc. 

Trả lời: 
Thời hạn nộp C/O đã được quy định tại các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tự do và được nội luật 

hóa tại Thông tư số 38/2018/TT-BTC ngày 20/4/2018 của Bộ Tài chính. 

Đối với C/O mẫu VK (KV), thời hạn nộp C/O là 01 năm kể từ ngày đăng ký tờ khai hải 
quan nhập khẩu. Do vậy, đề nghị Công ty căn cứ quy định tại Điều 7 Thông tư số 38/2018/TT-
BTC ngày 20/4/2018 của Bộ Tài chính để thực hiện. 

Câu 8. Công ty A  
Miễn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để sản xuất sản phẩm xuất khẩu trong trường hợp 

gia công: 

(a) Quy định hiện hành: Cơ sở để xác định hàng hóa được miễn thuế:  

Tổ chức, cá nhân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có cơ sở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trên 
lãnh thổ Việt Nam; có quyền sở hữu hoặc quyền sử dụng đối với máy móc, thiết bị tại cơ sở sản 
xuất phù hợp với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nhập khẩu để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và thực 
hiện thông báo cơ sở sản xuấ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hải quan. 

(b) Đề xuất: Điều này có nghĩa là công ty không được miễn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để sản xuất hàng xuất khẩu trong trường hợp gửi hàng hóa đi gia công. 

Yêu cầu sửa đổi điều khoản này cho phép miễn thuế do cuối cùng thì hàng hóa là thành 
phẩm vẫn sẽ được xuất khẩu. 

Trả lời: 
Căn cứ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2 Nghị định số 134/2016/NĐ-CP thì cơ sở để xác 

định hàng hóa nhập khẩu được miễn thuế là: 

“a) Tổ chức, cá nhân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có cơ sở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trên lãnh thổ Việt Nam; có quyền sở hữu hoặc quyền sử dụng đối với máy móc, thiết bị tại cơ sở 
sản xuất phù hợp với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nhập khẩu để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và 
thực hiện thông báo cơ sở sản xuấ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hải quan; 

b)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nhập khẩu được sử dụng để sản xuất sản phẩm đã xuất 
khẩu”. 

Căn cứ các quy định trên, từ ngày 01/9/2016, trường hợp tổ chức, cá nhân nhập khẩu 
hàng hóa để sản xuất hàng xuất khẩu nhưng không trực tiếp sản xuất toàn bộ hàng hóa xuất khẩu 
mà giao một phần hoặc toàn bộ hàng hóa đã nhập khẩu cho tổ chức, cá nhân khác thực hiện gia 
công hoặc sản xuất một hoặc một số công đoạn sau đó nhận lại sản phẩm để tiếp tục sản xuất và 
xuất khẩu sản phẩm; trường hợp tổ chức, cá nhân nhập khẩu hàng hóa để sản xuất hàng xuất 
khẩu, đã đưa hàng hóa nhập khẩu vào sản xuất, sau đó thuê tổ chức, cá nhân khác thực hiện 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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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ông hoặc sản xuất một hoặc một số công đoạn và nhận lại sản phẩm để tiếp tục sản xuất và/hoặc 
xuất khẩu sản phẩm thì không đáp ứng cơ sở xác định hàng hóa được miễn thuế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134/2016/NĐ-CP ngày 01/09/2016 của Chính phủ (không đáp ứng điều kiện có quyền 
sở hữu hoặc quyền sử dụng đối với máy móc, thiết bị tại cơ sở sản xuất phù hợp với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nhập khẩu để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nên phần hàng hóa nhập khẩu đã đưa 
cho doanh nghiệp khác sản xuất hoặc gia công không thuộc đối tượng được miễn thuế nhập 
khẩu.  

Liên quan đến vướng mắc này, tiếp thu ý kiến của Văn phòng Chính phủ tại công văn số 
4765/VPCP-KSTT ngày 22/5/2018 về việc giao Bộ Tài chính “kiến nghị sửa đổi, bổ sung quy 
định tại Điều 12 Nghị định số 134/2016/NĐ-CP theo hướng miễn thuế nhập khẩu đối với nguyên 
phụ liệu đưa đi gia công tại cơ sở sản xuất khác, và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để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bị tiêu hủy, trên cơ sở bình đẳng giữa loại hình sản xuất xuất khẩu và loại 
hình gia công”, tại dự thảo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Điều 10 và Điều 12 Nghị định số 
134/2016/NĐ-CP đã sửa đổi, bổ sung quy định về cơ sở để xác định miễn thuế trong trường hợp 
người nộp thuế đưa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bán thành phẩm nhập khẩu cho doanh nghiệp 
khác gia công một hoặc một số công đoạn sau đó nhận lại sản phẩm đặt gia công để tiếp tục sản 
xuất sản phẩm xuất khẩu thì người nộp thuế được miễn thuế nhập khẩu đối với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bán thành phẩm đã nhập khẩu. 

Nội dung sửa đổi, bổ sung về cơ sở miễn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để sản xuất 
xuất khẩu tại khoản 2 Điều 12 dự thảo Nghị định số 134/2016/NĐ-CP đã được trình Chính phủ 
như sau: 

“a) Người nộp thuế có quyền sở hữu hoặc quyền sử dụng cơ sở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máy móc, thiết bị tại cơ sở sản xuất trên lãnh thổ Việt Nam phù hợp với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nhập khẩu để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Người nộp thuế thực hiện thông báo về 
cơ sở sản xuất, máy móc, thiết bị tại cơ sở sản xuất của người nộp thuế cho cơ quan hải qua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hải quan. 

b) Trường hợp người nộp thuế đưa một phần hoặc toàn bộ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bán thành phẩm đã nhập khẩu hoặc bán thành phẩm được sản xuất từ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nhập khẩu để thuê đơn vị khác có quyền sở hữu hoặc quyền sử dụng cơ sở sản xuất, máy 
móc, thiết bị tại cơ sở sản xuất trên lãnh thổ Việt Nam thực hiện gia công một hoặc một số công 
đoạn của sản phẩm sau đó nhận lại bán thành phẩm để tiếp tục sản xuất sản phẩm xuất khẩu 
hoặc nhận lại thành phẩm để xuất khẩu thì người nộp thuế được miễn thuế nhập khẩu đối với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bán thành phẩm. Người nộp thuế phải thực hiện thông báo cơ sở 
sản xuất của người nhận gia công, hợp đồng gia công cho cơ quan hải qua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hải quan.  

Trường hợp người nộp thuế đưa một phần hoặc toàn bộ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bán thành phẩm nhập khẩu cho tổ chức do người nộp thuế sở hữu 100% vốn điều lệ và tổ chức 
nhận sản xuất phải có quyền sở hữu hoặc quyền sử dụng cơ sở sản xuất, máy móc, thiết bị tại cơ 
sở sản xuất trên lãnh thổ Việt Nam để sản xuất một số công đoạn hoặc toàn bộ công đoạn sau đó 
nhận lại bán thành phẩm để tiếp tục sản xuất sản phẩm hoặc để xuất khẩu thì người nộp thuế 
được miễn thuế nhập khẩu đối với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bán thành phẩm.  

Trường hợp người nộp thuế xuất khẩu ra nước ngoài hoặc vào khu phi thuế quan một 
phần hoặc toàn bộ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bán thành phẩm đã nhập khẩu hoặc bán thành 
phẩm được sản xuất từ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nhập khẩu để thuê gia công một hoặc một s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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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ông đoạn của sản phẩm, sau đó nhập khẩu sản phẩm thuê gia công trở lại Việt Nam để tiếp tục 
sản xuất và xuất khẩu sản phẩm thì người nộp thuế phải thực hiện thông báo cơ sở sản xuất, hợp 
đồng gia công cho cơ quan hải qua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hải quan, được miễn thuế xuất 
khẩu đối với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bán thành phẩm xuất khẩu để thuê gia công. Sản 
phẩm thuê gia công tại nước ngoài nhập khẩu trở lại Việt Nam phải nộp thuế nhập khẩu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1 Điều 11 Nghị định này. Sản phẩm thuê gia công tại khu phi thuế 
quan nhập khẩu trở lại Việt Nam phải nộp thuế nhập khẩu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22 
Nghị định này.  

c) Người nộp thuế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quyết toán tình hình sử dụng hàng hóa được 
miễn thuế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hải quan”. 

Như vậy, nội dung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khoản 2 Điều 12 Nghị định số 134/2016/NĐ-CP 
đã đáp ứng kiến nghị của doanh nghiệp 

Câu 9. Công ty A  
Đề xuất phát triển hệ thống chức năng trích xuất toàn bộ dữ liệu thông quan xuất nhập 

khẩu: 

(a) Quy định hiện hành: Theo Điều 6 Thông tư 38/2015/TT-BTC và Điều 4 Thông tư 
191/2015/TT-BTC, hàng hóa gửi qua dịch vụ chuyển phát nhanh (còn gọi là hàng trị giá cao) 
thường được Doanh nghiệp chuyển phát nhanh mở tờ khai H11 cho hàng nhập khẩu và H21 cho 
hàng xuất khẩu bằng mã số thuế của chủ hàng. 

Doanh nghiệp chuyển phát nhanh phải tiến hành khai hải quan cho cơ quan hải quan bằng 
Tax ID của đại lý hải quan và lưu trữ các hồ sơ hải quan này. 

Tuy nhiên các doanh nghiệp chuyển phát nhanh này lại không thể tìm kiếm và tải tờ khai 
hàng loạt chỉ bằng mã số thuế của mình trên trang web của Tổng cục Hải quan cũng như hệ 
thống VNACCS. 

(b) Đề xuất:  

+ Cần có cơ sở pháp lý rõ ràng hơn quy định trách nhiệm của Doanh nghiệp chuyển phát 
nhanh trong việc đăng, công bố và chia sẻ hồ sơ và dữ liệu khai báo cho chủ hàng. 

+ Cần Chính phủ hỗ trợ phát triển ứng dụng công trực tuyến hoặc website cho phép 
doanh nghiệp tìm kiếm và tải tờ khai hàng loạt chỉ bằng mã số thuế để phục vụ cho mục đích 
quản lý của Doanh nghiệp. 

Trả lời: 
Hệ thống VINACCS/VICIS đã được thiết kế trả lại thông tin theo từng giao dịch về cho 

doanh nghiệp khi thực hiện làm thủ tục hải quan với tất cả các tờ khai. Doanh nghiệp chuyển 
phát nhanh có trách nhiệm lưu trữ thông tin về tờ khai xuất nhập khẩu đã đăng ký trên hệ thống 
tại đầu phía doanh nghiệp để cung cấp cho chủ hàng cũng như phục vụ quản lý nội bộ. 

Đối với chức năng tra cứu tờ khai trên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hải quan 
www.customs.gov.vn hiện đang thiết kế bắt buộc phải nhập số tờ khai để đảm bảo hiệu năng hệ 
thống. Với các doanh nghiệp lớn việc tra cứu và tải thông tin tờ khai hàng loạt là không khả thi 
trong môi trường internet do giới hạn về kỹ thuật. 

Câu 10. Công ty B  

http://www.customs.gov.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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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àm rõ Điều 20 Thông tư 38/2015/TT-BTC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heo Thông tư số 
39/2018/TT-BTC: 

Luật Hải quan năm 2014; Nghị định số 127/2013/NĐ-CP; Nghị định số 45/2016/NĐ-CP; 
Khoản 4 Điều 29 Luật Hải quan năm 2014 quy định: người khai hải quan xác định có sai sót 
trong việc khai hải quan được thực hiện khai bổ  sung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Đối với hàng hóa đang làm thủ tục hải quan: trước thời điểm cơ quan hải quan thông 
báo việc kiểm tra trực tiếp hồ sơ hải quan; 

b) Đối với hàng hóa đã được thông quan: trong thời hạn 60 ngày kể từ ngày thông quan 
và trước thời điểm cơ quan hải quan quyết định kiểm tra sau thông quan, thanh tra, trừ trường 
hợp nội dung khai bổ sung liên quan đến giấy phép xuất khẩu, nhập khẩu; kiểm tra chuyên ngành 
về chất lượng hàng hóa, y tế, văn hóa, kiểm dịch động vật, thực vật, an toàn thực phẩm. 

Quá thời hạ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và điểm b khoản này, người khai hải quan mới phát 
hiện sai sót trong việc khai hải quan thì thực hiện khai bổ sung và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thuế, pháp luật về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Theo thông tư số 39/2018/TT – BTC ban hành ngày 20/04/2018, Điều 20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có nội dung như sau: 

“Mục a.2) Người khai hải quan, người nộp thuế có phát hiện sai sót trong việc khai hải 
quan sau thời điểm cơ quan hải quan thông báo kết quả phân luồng nhưng trước khi thông quan 
thì được khai bổ sung hồ sơ hải quan và bị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1. Vậy bất cứ tờ khai nào, lỗi sai nào mà khai bổ sung hồ sơ hải quan sau khi phân luồng 
và trước khi thông quan thì các doanh nghiệp đều bị phạt. Nếu phía khách hàng huỷ đơn hàng 
hoặc thay đổi về mẫu mã so với lượng hàng xuất, nếu doanh nghiệp sửa hoặc huỷ tờ khai luồng 
đỏ có bị rủi ro không. 

2. Thanh lý tài sản cố định miễn thuế, trong trường hợp tờ khai nhập khẩu trên 5 năm, 
Phòng xuất nhập khẩu và phòng kế toán không còn lưu, thì có tiến hành thanh lý máy móc được 
không. 

3. Nếu máy móc đã trên 10 năm, đã hết khấu hao thì doanh nghiệp vẫn phải mở tờ khai 
A42 để thanh lý hay bán xuất hoá đơn VAT là được. 

Trả lời: 
1. Về việc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khai bổ sung sau khi tờ khai đã 

được phân luồng: Căn cứ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29 Luật Hải quan, điểm c khoản 1 Điều 20 
Thông tư 38/2015/TT-BTC và điểm a.2 khoản 1 Điều 20 Thông tư 38/2015/TT-BTC ngày 
25/3/2015,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Thông tư 38/2018/TT-BTC ngày 20/4/2018 thì khai bổ 
sung được thực hiện khi người khai hải quan có sai sót trong việc khai báo. Trường hợp khai sai 
mà được khắc phục (khai bổ sung) trong thời hạn quy định thì không bị xử phạt; trường hợp khai 
sai nhưng không được khắc phục (khai bổ sung) trong thời hạn quy định thì bị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127/2013/NĐ-CP,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Nghị định 
45/2016/NĐ-CP. 

2. Việc thực hiện thanh lý hàng hóa nhập khẩu tạo tài sản cố định của dự án đầu tư thuộc 
đối tượng miễn thuế mà doanh nghiệp không còn lưu giữ tờ khai nhập khẩu do đã quá thời hạn 
lưu trữ trên 5 năm. 



12 
 

Căn cứ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25 Nghị định số 08/2015/NĐ-CP ngày 21/01/2015 
được sửa đổi, bỏ sung tại khoản 12 Điều 1 Nghị định số 59/2018/NĐ-CP ngày 20/4/2018 của 
Chính phủ thì: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thuộc đối tượng không chịu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thuế bảo vệ môi trường hoặc 
miễn thuế hoặc áp dụng thuế suất, mức thuế tuyệt đối theo hạn ngạch thuế quan và đã được giải 
phóng hàng hoặc thông quan nhưng sau đó có thay đổi về đối tượng không chịu thuế hoặc mục 
đích được miễn thuế; áp dụng thuế suất, mức thuế tuyệt đối theo hạn ngạch thuế quan; hàng hóa 
là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nhập khẩu để gia công,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và hàng 
hóa tạm nhập - tái xuất đã giải phóng hàng hoặc thông quan nhưng sau đó thay đổi mục đích sử 
dụng, chuyển tiêu thụ nội địa thì phải khai tờ khai hải quan mới. Chính sách quản lý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chính sách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thực hiện tại thời 
điểm đăng ký tờ khai hải quan mới trừ trường hợp đã thực hiện đầy đủ chính sách quản lý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tại thời điểm đăng ký tờ khai ban đầu”. 

Căn cứ khoản 10 Điều 1 Thông tư số 39/2018/TT-BTC ngày 20/4/2018 của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Trường hợp thay đổi mục đích sử dụng, chuyển tiêu thụ nội địa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miễn thuế nhập khẩu, thuộc đối tượng không chịu thuế nhập khẩu tính từ thời điểm nhập 
khẩu đến thời điểm thay đổi mục đích, chuyển tiêu thụ nội địa đã quá thời hạn lưu giữ hồ sơ hải 
quan (05 năm) và trường hợp thay đổi mục đích sử dụng, chuyển tiêu thụ nội địa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là công cụ, dụng cụ thuộc đối tượng không chịu thuế, miễn thuế, chưa phân 
bổ toàn bộ giá trị vào chi phí sản xuất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không theo dõi, quản lý theo 
số tờ khai hải quan nhập khẩu) vẫn còn trong thời hạn lưu giữ hồ sơ hải quan thì doanh nghiệp 
không phải cung cấp số tờ khai khi thay đổi mục đích sử dụng, chuyển tiêu thụ nội địa. 

Căn cứ các quy định nêu trên, trường hợp Công ty nhập khẩu máy móc, thiết bị để tạo tài 
sản cố định của dự án ưu đãi đầu tư nhưng có nhu cầu thay đổi mục đích sử dụng, chuyển tiêu 
thụ nội địa thì trước khi thay đổi mục đích sử dụng, chuyển tiêu thụ nội địa, Công ty phải kê 
khai, nộp thuế trên tờ khai hải quan mới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25 Nghị định số 
08/2015/NĐ-CP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khoản 12 Điều 1 Nghị định số 59/2018/NĐ-CP; khoản 
10 Điều 1 Thông tư số 39/2018/TT-BTC.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thực hiện dự án ưu đãi đầu tư thanh lý, thay 
đổi mục đích sử dụ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85 Thông tư số 38/2015/TT-BTC 
ngày 25/3/2015 của Bộ Tài chính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Công ty là doanh nghiệp nội địa. Trường 
hợp Công ty là doanh nghiệp chế xuất thì thủ tục thanh lý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79 
Thông tư số 38/2015/T-BTC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khoản 55 Điều 1 Thông tư số 39/2018/T-
BTC ngày 20/4/2018 của Bộ Tài chính. 

Trường hợp máy móc, thiết bị nhập khẩu tạo tài sản cố định phục vụ dự án ưu đãi đầu tư 
của Công ty thay đổi mục đích sử dụng, chuyển tiêu thụ nội địa đã quá thời hạn lưu giữ hồ sơ hải 
quan (05 năm) tính từ thời điểm nhập khẩu đến thời điểm thay đổi mục đích, chuyển tiêu thụ nội 
địa thì Công ty không phải cung cấp số tờ khai khi thay đổi mục đích sử dụng, chuyển tiêu thụ 
nội địa. 

3. Về việc thanh lý máy móc đã trên 10 năm, đã hết khấu hao thì doanh nghiệp phải mở 
tờ khai A42 hay xuất bán hóa đơn VAT. 

Căn cứ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25 Nghị định số 08/2015/NĐ-CP ngày 21/01/2015, 
khoản 12 Điều 1 Nghị định số 59/2018/NĐ-CP ngày 20/4/2018, trường hợp Công ty thanh lý 
máy móc, thiết bị nhập khẩu tạo tài sản cố định của dự án ưu đãi đầu tư đã hết khấu hao bằ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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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ình thức thay đổi mục đích sử dụng, chuyển tiêu thụ nội địa thì phải kê khai, nộp thuế trên tờ 
khai mới. 

Câu 11. Công ty C  
Trong trường hợp nhập khẩu nguyên liệu hóa chất, Chi cục hải quan lấy mẫu để xác thực 

mã số hàng hóa, nhưng chúng tôi chỉ nhận được trả lời là một số mẫu vẫn đang được kiểm tra 
hơn 1 năm qua.  

Nếu thủ tục hải quan nhập khẩu không được hoàn thành, chúng tôi không thể chuyển trả 
tiền cho người xuất khẩu. 

Vì vậy, nợ mua hàng ngày càng tăng và chúng tôi mất uy tín với người xuất khẩu. 

Trả lời: 
Thông tin do Công ty cung cấp không đầy đủ nên cơ quan Hải quan chưa thể trả lời chính 

xác. Vì vậy, đề nghị Công ty cung cấp cụ thể thông tin về tên hàng, số tờ khai, đơn vị hải quan 
thực hiện thủ tục hải quan để có cơ sở rà soát và trả lời. 

Câu 12. Công ty Luật TNHH Shin & Kim (Việt Nam)  
Công ty chúng tôi là doanh nghiệp gia công hàng may mặc và xuất khẩu 100%, sau khi 

thực hiện quá trình gia công, công ty tiêu hủy các loại mảnh vải vụn thông qua công ty thu gom 
xử lý rác. Tuy nhiên, do gia công được thực hiện đồng thời bằng hàng chục loại nguyên vật liệu 
nên trên thực tế, hàng tuần, công ty chúng tôi khó có thể kiểm tra những mảnh vải vụn theo từng 
nguyên vật liệu nhập cho từng hợp đồng và thông báo cho cơ quan hải quan giám sát việc tiêu 
hủy này. 

Trả lời: 
Do nội dung câu hỏi của Công ty chưa rõ Công ty vướng mắc và đề xuất gì trong quá 

trình tiêu hủy nguyên liệu, vật tư dư thừa; phế phải, phế liệu, phế phẩm của loại hình gia công 
nên Tổng cục Hải quan chưa có cơ sở trả lời cụ thể nội dung câu hỏi của Công ty. 

Tuy nhiên, về nguyên tắc, thủ tục hải quan xử lý nguyên liệu, vật tư dư thừa; phế thải, 
phế liệu, phế phẩm; máy móc, thiết bị thuê, mượn, đề nghị Công ty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64 Thông tư số 38/2015/TT-BTC ngày 25/3/2015 của Bộ Tài chính (đã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khoản 42 Điều 1 Thông tư số 39/2018/TT-BTC ngày 20/4/2018). Theo đó,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tiêu hủy nguyên liệu, vật tư, máy móc, thiết bị, phế liệu, phế phẩm thì thực hiện như 
sau: 

- Tổ chức, cá nhân có văn bản gửi Chi cục Hải quan nơi nhập khẩu nguyên liệu, vật tư 
phương án sơ hủy, tiêu hủy nguyên liệu, vật tư, máy móc, thiết bị, phế liệu, phế phẩm, trong đó 
nêu rõ hình thức, địa điểm tiêu hủy. Tổ chức, cá nhân chịu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việc tiêu hủy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bảo vệ môi trường. 

- Cơ quan hải quan giám sát việc tiêu hủy, phế liệu, phế phẩm theo nguyên tắc quản lý rủi 
ro dựa trên đánh giá quá trình tuân thủ pháp luật của tổ chức, cá nhân. 

- Cơ quan hải quan thực hiện giám sát trực tiếp việc tiêu hủy nguyên liệu, vật tư, máy 
móc, thiết bị trừ trường hợp nguyên liệu, vật tư, máy móc, thiết bị tiêu hủy có trị giá dưới 
1.000.000 đồng hoặc số tiền thuế dưới 50.000 đồng. 



14 
 

- Trường hợp cơ quan hải quan giám sát trực tiếp việc tiêu hủy, khi kết thúc tiêu hủy, các 
bên tiến hành lập biên bản xác nhận việc tiêu hủy. 

Câu 13. KOTRA  
(a) Thực trạng và vướng mắc:  

Chúng tôi là công ty thương mại chuyên về kho ngoại quan (BWT), sau khi nhập hàng 
hóa vào kho ngoại quan, nếu xác nhận được nhà nhập khẩu cuối cùng thì chúng tôi sẽ bán hàng 
hóa đó cho nhà nhập khẩu. Trong trường hợp hàng hóa được bảo quản tại kho ngoại quan và 
không được bán đi, chúng tôi muốn xử lý hủy tại Việt Nam nhưng việc kiểm tra các quy định 
liên quan khá khó khăn. Nội dung điều 5 của quy định (Xác định hàng hóa mà chủ sở hữu tuyên 
bố từ bỏ hoặc thực hiện các hành vi thể hiện sự từ bỏ của họ) mơ hồ, không rõ ràng và không thể 
áp dụng được. 

(b) Kiến nghị chính sách: Cần xây dựng trình tự một cách rõ ràng về tiêu hủy, xử lý đối 
với hàng hóa trong kho ngoại quan trước khi nhập khẩu.  

Trả lời: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xử lý hàng hóa tồn đọng: Điều 58 Luật Hải quan; khoản 2đ 

Điều 34, khoản 4 Điều 86 Nghị định số 08/2015/NĐ-CP ngày 21/01/2015 của Chính phủ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Nghị định số 59/2018/NĐ-CP ngày 20 tháng 4 năm 2018 của Chính phủ; 
Nghị định số 29/2018/NĐ-CP ngày 05/3/2018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trình tự, thủ tục xác lập 
quyền sở hữu toàn dân về tài sản và xử lý đối với tài sản được xác lập quyền sở hữu toàn dân; 
Thông tư số 203/2014/TT-BTC ngày 22/12/2014 của Bộ Tài chính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bãi bỏ 
một số điều theo Thông tư số 57/2018/TT-BTC ngày 05/7/2018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29/2018/NĐ-CP ngày 05 tháng 3 năm 2018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trình 
tự, thủ tục xác lập quyền sở hữu toàn dân về tài sản và xử lý đối với tài sản được xác lập quyền 
sở hữu toàn dân. 

Theo mô tả của Công ty là doanh nghiệp chuyên về kho ngoại quan, chưa rõ Công ty là 
chủ hàng hóa, chuyên kinh doanh hàng gửi kho ngoại quan để xuất-nhập khẩu hoặc Công ty kinh 
doanh dịch vụ kho ngoại quan: 

- Trường hợp Công ty là chủ hàng hóa gửi kho ngoại quan: việc tuyên bố từ bỏ hàng hóa 
thể hiện bằng hình thức văn bản gửi chủ kho ngoại quan/cơ quan hải quan nêu rõ việc từ bỏ hàng 
hóa; hoặc hành vi thể hiện sự từ bỏ hàng hóa khi quá thời hạn 90 ngày, kể từ ngày hết hạn hợp 
đồng thuê kho ngoại quan hoặc hàng hóa hết hạn hợp đồng gia hạn thuê kho ngoại quan mà chủ 
hàng hóa không đưa hàng hóa ra khỏi kho ngoại quan thì hàng hóa đó được xác định là hàng hóa 
mà chủ hàng thực hiện hành vi chứng tỏ việc từ bỏ. 

- Trường hợp Công ty là chủ kho ngoại quan: để xác định chủ hàng hóa có từ bỏ hàng 
hóa hay không, chủ kho ngoại quan có trách nhiệm thông báo bằng văn bản cho chủ hàng hóa 
biết về hợp đồng thuê kho hoặc hợp đồng gia hạn thuê kho sắp hết hạn để chủ hàng làm thủ tục 
đưa hàng hóa ra khỏi kho ngoại quan, chậm nhất là 15 ngày trước ngày hợp đồng thuê kho ngoại 
quan hoặc hợp đồng gia hạn thuê kho ngoại quan hết hạn. Quá thời hạn 90 ngày chủ hàng không 
đưa hàng ra khỏi kho ngoại quan thì xác định là hàng tồn đọng. 

Việc xử lý, tiêu hủy hàng hóa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văn bản dẫn trê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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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ài ra, tại khoản 1, khoản 2 Điều 5 Thông tư số 203/2014/TT-BTC ngày 
22/12/2014 của Bộ Tài chính đã nêu rõ mô tả hành vi từ bỏ và hành vi thể hiện sự từ bỏ hàng 
hóa; 

- Việc xử lý tiêu hủy hàng hóa: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12 Thông tư số 
57/2018/TT-BTC ngày 05/7/2018 của Bộ Tài chính. 

 
Câu 14. KOTRA  
(a) Vướng mắc:  

Trường hợp muốn nhập khẩu vào Việt Nam dây chuyền công nghệ cũ, đã có tiêu chuẩn 
về máy móc công nghệ theo quy định luật, tuy nhiên trong số các tiêu chuẩn quy định, rất khó 
chứng minh được tiêu chí công suất (tính theo số lượng sản phẩm được tạo ra bởi dây chuyền 
trong một đơn vị thời gian) hoặc hiệu suất còn lại phải đạt từ 85% trở lên so với công suất hoặc 
hiệu suất thiết kế.  

Ngoài ra, còn có quy định về tuổi thiết bị, máy móc nhập khẩu không được vượt quá 10 
năm. Trên thực tế dù có nộp giấy tờ chứng minh tuổi thiết bị máy móc vẫn nằm trong giới hạn 
cho phép nhưng Hải quan Việt Nam lại thông báo là không thể nhập khẩu và buộc phải xuất trở 
lại Hàn Quốc. Quy định chưa rõ ràng nên khó áp dụng trên thực tế 

(b) Kiến nghị: Tôi mong rằng có thể bố trí thủ tục loại bỏ rõ ràng về hàng hóa ngoại quan 
trước khi nhập khẩu. 

Trả lời: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7 Quyết định số 18/2019/QĐ-TTg ngày 19/4/2019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thì ngoài hồ sơ nhập khẩu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Hải quan, doanh nghiệp 
phải bổ sung tài liệu sau: 

“a) Bản sao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doanh nghiệp có đóng dấu của doanh nghiệp. 
Trường hợp nhập khẩu theo ủy thác thì phải có văn bản ủy thác nhập khẩu; 

b) Chứng thư giám định được cấp bởi một tổ chức giám định được chỉ định đáp ứng các 
điều kiện quy định tại Điều 11 Quyết định này. Nội dung chứng thư giám định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b, c, d, đ khoản 1 Điều 10 Quyết định này.” 

Điều 10 Quyết định số 18/2019/QĐ-TTg ngày 19/4/2019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quy 
định:  

1. Chứng thư giám định máy móc, thiết bị, dây chuyền công nghệ đã qua sử dụng quy 
định tại Quyết định này phải thể hiện các nội dung sau: 

a) Tên, năm sản xuất, nhãn hiệu, số hiệu, kiểu loại (model), nước sản xuất và tên nhà sản 
xuất của máy móc, thiết bị đã qua sử dụng; 

b) Thời gian, địa điểm giám định; 
c) Tình trạng máy móc, thiết bị, dây chuyền công nghệ khi giám định (đang hoạt động 

hoặc không hoạt động); 
d) Phương pháp giám định, quy trình giám định; số hiệu và tên gọi của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QCVN), tiêu chuẩn quốc gia (TCVN) hoặc tiêu chuẩn quốc gia của một trong 
các nước G7, Hàn Quốc về an toàn, tiết kiệm năng lượng và bảo vệ môi trường (nếu có) được s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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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ụng để đánh giá sự phù hợp của dây chuyền công nghệ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5 hoặc 
đánh giá sự phù hợp của máy móc, thiết bị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6 Quyết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không có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QCVN), tiêu chuẩn quốc gia (TCVN), 
tiêu chuẩn quốc gia của một trong các nước G7, Hàn Quốc về an toàn, tiết kiệm năng lượng, bảo 
vệ môi trường liên quan đến máy móc, thiết bị, dây chuyền công nghệ đã qua sử dụng, phải ghi 
rõtrong chứng thư giám định. 

đ) Đối với dây chuyền công nghệ đã qua sử dụng: nhận xét, đánh giá kết quả giám định 
so với từng tiêu chí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1, 2, 3, 4, 5 Điều 5 Quyết định này và kết luận về việc 
dây chuyền công nghệ đã qua sử dụng đáp ứng hay không đáp ứng với quy định tại Điều 5 Quyết 
định này. Đối với tiêu chí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5, phải liệt kê tên quốc gia, tên cơ sở sản 
xuất sử dụng công nghệ, địa chỉ liên lạc, website (nếu có), công suất; 

e) Đối với máy móc, thiết bị đã qua sử dụng: nhận xét, đánh giá kết quả giám định so với 
từng tiêu chí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1, 2 Điều 6 Quyết định này và kết luận về việc máy móc, 
thiết bị đã qua sử dụng đáp ứng hay không đáp ứng với quy định tại Điều 6 Quyết định này; 

g) Đối với máy móc, thiết bị trong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ều 9 Quyết định này, nhận 
xét, đánh giá về: 

- Thông số kỹ thuật của máy móc, thiết bị; 
- Tình trạng hoạt động của máy móc, thiết bị; 
- Tình trạng bảo trì, bảo dưỡng máy móc, thiết bị; 
- Việc đáp ứng tiêu chí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6 Quyết định này; 
- Mức độ đáp ứng tiêu chuẩn an toàn, tiết kiệm năng lượng và bảo vệ môi trường; 
- Công suất (tính theo số lượng sản phẩm được tạo ra bởi máy móc, thiết bị trong một 

đơn vị thời gian) hoặc hiệu suất còn lại của máy móc, thiết bị so với thiết kế; 
- Mức tiêu hao nguyên, vật liệu, năng lượng của máy móc, thiết bị so với thiết kế; 
- Thời gian sử dụng còn lại của máy móc, thiết bị; 
- Hình ảnh màu của máy móc, thiết bị bao gồm: hình ảnh tổng thể bên ngoài, hình ảnh 

các cụm kết cấu chính của máy móc, thiết bị, hình ảnh các thông tin, nhãn mác gắn với máy móc, 
thiết bị thể hiện các thông số kỹ thuật.” 

Cơ quan hải quan sẽ căn cứ chứng thư giám định để xem xét giải quyết thủ tục thông 
quan máy móc, thiết bị, dây chuyền công nghệ đã qua sử dụng 

Căn cứ quy định nêu trên thì tại chứng thư giám định máy móc, thiết bị, dây chuyền công 
nghệ đã qua sử dụng phải thể hiện năm sản xuất. Trường hợp tính từ năm sản xuất đến năm nhập 
khẩu nếu đáp ứng quy định không quá 10 năm thì cơ quan hải quan sẽ xem xét để giải quyết thủ 
tục thông quan theo đúng quy định. Trường hợp nhập khẩu máy móc, thiết bị, dây chuyền công 
nghệ đã qua sử dụng đáp ứng quy định tại Quyết định số 18/2019/QĐ-TTg ngày 19/4/2019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nhưng Chi cục Hải quan không giải quyết thủ tục thông quan thì đề nghị 
doanh nghiệp báo cáo Tổng cục Hải quan để làm rõ, xem xét xử lý vi phạm của công chức hải 
quan (nếu có). 

Câu 15.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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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ướng mắc: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may mặc, thông thường hoạt động dưới hình thức sản xuất gia 
công và bán hàng nhiều hơn là hình thức tự sản xuất. Tuy nhiên, khi huy động nguyên phụ liệu 
trực tiếp cho doanh nghiệp gia công thì phát sinh vấn đề khó khăn trong khâu quản lý nguyên 
phụ liệu. Vì vậy mong muốn mở pháp nhân kinh doanh tại Việt Nam, nhập nguyên phụ liệu 
thông qua pháp nhân này và thực hiện giao dịch thuê gia công hàng xuất khẩu cho doanh nghiệp 
gia công trong nước. Tuy nhiên, hiện nay trong trường hợp không phải là nhà sản xuất và đơn vị 
gia công thì không thể được hoàn thuế VAT đối với nguyên liệu nhập khẩu của hàng xuất khẩu. 
Do vậy, chúng tôi mong muốn có thể được áp dụng miễn thuế và hoàn thuế cho dù là doanh 
nghiệp thương mại, không phải nhà sản xuất. 

(b) Kiến nghị chính sách: Xây dựng quy định miễn thuế, hoàn thuế đối với cả trường hợp 
pháp nhân kinh doanh (không phải là pháp nhân thực hiện gia công sản xuất thực tế) xuất khẩu 
hàng hóa.  

Trả lời: 
1. Căn cứ khoản 2 Điều 10 Nghị định 134/2016/NĐ-CP quy định miễn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để gia công: 

“2. Cơ sở để xác định hàng hóa được miễn thuế: 
a) Tổ chức, cá nhân có hợp đồng gia công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số 187/2013/NĐ-

CP ngày 20 tháng 11 năm 201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thương mại về 
hoạt động mua bán hàng hóa quốc tế và các hoạt động đại lý mua, bán, gia công và quá cảnh 
hàng hóa với nước ngoài. 

Người nộp thuế kê khai trên tờ khai hải quan các thông tin về số, ngày hợp đồng gia 
công, tên đối tác thuế gia công; 

b) Người nộp thuế hoặc tổ chức, cá nhân nhận gia công lại cho người nộp thuế có cơ 
sở gia công,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trên lãnh thổ Việt Nam và thực hiện thông báo cơ sở 
gia công, sản xuấ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hải quan và thông báo hợp đồng gia công cho 
cơ quan hải quan. 

c)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nhập khẩu được sử dụng để gia công, sản xuất sản phẩm 
đã xuất khẩu. 

Trị giá hoặc lượng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nhập khẩu được miễn thuế là trị giá 
hoặc lượng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nhập khẩu thực tế được sử dụng để sản xuất sản phẩm 
gia công thực tế xuất khẩu, được xác định khi quyết toán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nguyên liệu, vật 
tư nhập khẩu để gia công sản phẩm xuất khẩu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hải quan. 

Khi quyết toán, người nộp thuế có trách nhiệm kê khai chính xác, trung thực trị giá hoặc 
lượng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xuất khẩu thực tế sử dụng để sản xuất sản phẩm gia công 
thực tế nhập khẩu đã được miễn thuế khi làm thủ tục hải quan”. 

Căn cứ khoản 2 Điều 12 Nghị định 134/2016/NĐ-CP quy định miễn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để sản xuất xuất khẩu: 

“2. Cơ sở để xác định hàng hóa được miễn thu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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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ổ chức, cá nhân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có cơ sở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trên lãnh thổ Việt Nam; có quyền sở hữu hoặc quyền sử dụng đối với máy móc, thiết bị tại cơ sở 
sản xuất phù hợp với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nhập khẩu để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và 
thực hiện thông báo cơ sở sản xuấ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hải quan; 

b)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nhập khẩu được sử dụng để sản xuất sản phẩm đã xuất 
khẩu. 

Trị giá hoặc lượng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nhập khẩu được miễn thuế là trị giá 
hoặc lượng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nhập khẩu thực tế được sử dụng để sản xuất sản phẩm 
thực tế xuất khẩu, được xác định khi quyết toán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nhập khẩu để sản xuất sản phẩm xuất khẩu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hải quan. 

Khi quyết toán, người nộp thuế có trách nhiệm kê khai chính xác, trung thực trị giá hoặc 
lượng nguyên liệu, vật tư, linh kiện xuất khẩu thực tế sử dụng để sản xuất sản phẩm gia công 
thực tế nhập khẩu đã được miễn thuế khi làm thủ tục hải quan”. 

Căn cứ các quy định nêu trên,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để gia công doanh nghiệp 
được phép thuê gia công lại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0 Nghị định 134/2016/NĐ-CP.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để sản xuất xuất khẩu, doanh nghiệp phải trực tiếp sản xuất, 
không được phép thuê gia công lại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2 Nghị định 134/2016/NĐ-CP. 

2. Về nội dung liên quan đến thuế GTGT, do nội dung câu hỏi của doanh nghiệp chưa rõ 
nên Tổng cục Hải quan có ý kiến như sau: 

-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nhập khẩu hàng hóa để gia công, sản xuất xuất khẩu thì hàng 
hóa nhập khẩu của doanh nghiệp không thuộc đối tượng chịu thuế GTGT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0 Điều 5 Luật Thuế GTGT số 13/2008/QH12. 

-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mở pháp nhân kinh doanh tại Việt Nam (không trực tiếp gia 
công, sản xuất xuất khẩu) thuê doanh nghiệp khác thực hiện gia công, sản xuất xuất khẩu thì 
hàng hóa không đáp ứng quy định tại khoản 20 Điều 5 Luật Thuế GTGT số 13/2008/QH12, do 
đó, khi nhập khẩu phải nộp thuế GTGT. 

Việc kê khai khấu trừ, hoàn thuế GTGT doanh nghiệp đã nộp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2, Điều 13 Luật Thuế GTGT và các văn bản hướng dẫn Luật này. Đề nghị doanh 
nghiệp liên hệ với cơ quan Thuế để được hướng dẫn cụ thể. 

Câu 16. KOTRA  
 (a) Vướng mắc:  

Trường hợp trang thiết bị, thông thường không đơn thuần chỉ là nhập khẩu một loại trang 
thiết bị mà là nhập khẩu toàn bộ dây chuyền thiết bị sản xuất nên sẽ được phân loại theo từng đặc 
tính thiết bị máy móc (Phân theo bộ phận). 

Tuy nhiên, ở Hàn Quốc khi xuất khẩu thường xem xét dưới góc độ đặc tính của một trang 
thiết bị. Ví dụ dù là dây chuyền gồm thiết bị phay + băng tải (conveyor belt) + thiết bị khác thì 
cũng chỉ xem là đặc tính một thiết bị nên đăng ký một mã HS CODE 3 lần. Trong trường hợp 
này, phát hành C/O (Form AK, VK), làm thủ tục thông quan nhập khẩu ở Việt Nam, muốn được 
áp dụng ưu đãi thuế quan nhưng lại là trường hợp không được ghi invoice do đặc điểm của thiết 
b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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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ới lý do không có trong bản khai hàng hóa B/L nên Hải quan Việt Nam từ chối áp dụng 
ưu đãi thuế suất và yêu cầu cụ thể hóa danh mục hàng hóa trên B/L cũng như invoice. Tuy nhiên, 
cùng một trang thiết bị, cùng một dây chuyền nhưng việc phân loại thiết bị cụ thể theo hướng 
dẫn của cán bộ hải quan lại khác nhau nên rất khó xác nhận điều này trước khi làm thủ tục thông 
quan.  

(b) Đề xuất chính sách: Đề nghị cải thiện quy định để có thể khai báo thống nhất sau khi 
hoàn thành nhập khẩu lần cuối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hập trang thiết bị theo các đợt.  

Trả lời: 
1. Việc phân loại hàng hóa là máy liên hợp hoặc tổ hợp máy đã được quy định cụ thể tại 

Điều 7 Thông tư số 14/2015/TT-BTC ngày 30/01/2015 của Bộ Tài chính hướng dẫn về phân loại 
hàng hóa, phân tích để phân loại hàng hóa, phân tích để kiểm tra chất lượng, kiểm tra an toàn 
thực phẩm.  

2. Doanh nghiệp phản ánh cùng một trang thiết bị, cùng một dây chuyền nhưng việc phân 
loại thiết bị cụ thể theo hướng dẫn của cán bộ Hải quan lại khác nhau, tuy nhiên không nêu rõ 
mặt hàng và số tờ khai Doanh nghiệp có vướng mắc. Do vậy, đề nghị Doanh nghiệp cung cấp 
thông tin mặt hàng và tờ khai để Tổng cục Hải quan có cơ sở hướng dẫn cụ thể. 

Câu 17. KOTRA  
(a) Vướng mắc:  

Tại Việt Nam, có hạn chế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muốn áp dụng bổ sung thuế suất ưu đãi theo 
hiệp định FTA. Hiện nay, có thể áp dụng thuế suất ưu đãi chỉ đối với đối tượng ghi riêng nội 
dung “Nộp bổ sung sau giấy chứng nhận xuất xứ FTA tại thời điểm khai báo thủ tục nhập khẩu”. 
Còn lại các trường hợp khác dù có chuẩn bị C/O hiệp định FTA cũng không được áp dụng. 
Chính vì điều này dẫn đến trường hợp nhận định có thể cấp C/O về sau nhưng lại không thể được 
áp dụng thuế suất ưu đãi.  

(b) Kiến nghị:  

Trường hợp áp dụng FTA về sau do thay đổi mã HS code, thay đổi thuế suất v.v… đề 
nghị vẫn được áp dụng hưởng thuế suất ưu đãi FTA cho dù không ghi hoặc không thể hiện “áp 
dụng sau” tại thời điểm khai báo nhập khẩu.  

Trả lời: 
Hàng hóa nhập khẩu được áp dụng thuế suất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theo các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nếu đáp ứng các điều kiện được quy định tại từng Nghị định ban 
hành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Một trong các điều kiện đó là hàng hóa phải có C/O 
theo mẫu quy định đối với từng Hiệp định FTA và khai báo đúng quy định. 

Câu 18. KOTRA  
(a) Vướng mắc: 

Khi giao dịch với nhà xuất khẩu Hàn Quốc, thường chuyển đơn vị tính đơn giá hàng hóa 
nhập khẩu từ Won sang USD và đơn giá invoice được ghi bằng USD cũng thay đổi theo sự biến 
động của tỷ giá ngoại h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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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ù cùng là một mặt hàng nhập khẩu nhưng đơn giá có thể thay đổi. Tuy nhiên, Hải quan 
Việt Nam không công nhận điều này và ra thông báo yêu cầu khai báo đơn vị đơn giá khai báo 
lần đầu tiên.  

Gần đây đồng Won của Hàn Quốc đang bị mất giá so với đồng USD Mỹ, dù đơn giá hàng 
nhập khẩu xuống rất thấp nhưng vẫn phải khai báo mức đơn giá đăng ký lần đầu. Như vậy bắt 
buộc chúng tôi phải kê khai bằng mức giá cố định, nghĩa là đơn giá đăng ký lần đầu tiên. Do vậy 
chúng tôi đang phải nộp thuế cao hơn nhiều so với chi phí thuế nộp thực chất. Rất mong giúp đỡ 
giải quyết khó khăn này.  

(b) Đề xuất: 

Đề nghị công nhận sự biến động giá thành nhập khẩu do biến động của tỉ giá. 

Trả lời: 
Tại Chỉ tiêu thông tin số 1.86 về đơn giá hóa đơn của Phụ lục I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39/2018/TT-BTC ngày 20/4/2018, người khai hải quan nhập đơn giá hóa đơn và mã đơn vị 
tiền tệ của đơn giá hóa đơn theo đồng Won. Hệ thống thông quan tự động VNACCS sẽ tự động 
quy đổi theo tỷ giá tính thuế tại thời điểm đăng ký tờ khai để tính đơn giá theo USD. Do vậy, đề 
nghị Công ty thực hiện khai báo theo đồng Won như đã thỏa thuận với người xuất khẩu. 

Câu 19. KOTRA  
(a) Vướng mắc: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được tính trên cơ sở thuế suất và giá tính thuế. Giá tính 
thuế được tính bao gồm cả chi phí cảng đến của nước nhập khẩu. Tuy nhiên, theo hướng dẫn của 
Tổng cục Hải quan, các loại chi phí phụ phát sinh tại cảng đến như phí DO (chi phí cấp hồ sơ ra 
lệnh giao hàng), phí CIC (phí cân bằng công ten nơ), phí CCC (vệ sinh công ten nơ) được cộng 
vào giá tính thuế của hàng nhập khẩu. Do đó, các phí này được thêm vào giá hàng nhập khẩu khi 
khai báo nhập khẩu. Kết quả là thuế quan và thuế giá trị gia tăng tăng lên. 

Hàng nhập khẩu được tính trên cơ sở giá CIF, có nghĩa là các yếu tố tính thêm vào giá 
tính thuế chỉ bao gồm giá vận chuyển trên biển. Các chi phí phát sinh sau khi tàu cập bến cảng 
nhập khẩu không được bao gồm vào giá tính thuế. 

Nếu các chi phí trên được thêm vào giá đánh thuế của hàng nhập khẩu thì thuế giá trị gia 
tăng được yêu cầu nộp 1 lần trong quá trình khai báo khi nhập hàng, và chi phí trên cũng được 
yêu cầu nộp lần thứ hai khi công ty vận chuyển yêu cầu. Kết quả là cùng một loại chi phí nhưng 
phải đóng thuế giá trị gia tăng hai lần. Kiến nghị Chính phủ Việt Nam xem xét để không phải 
đóng thuế 2 lần.  

(b) Đề xuất: 

Kiến nghị sửa đổi để không đánh thuế hai lần vào hàng hóa nhập khẩu. 

Trả lời: 
Về trị giá hải quan, Tổng cục Hải quan đã có các công văn số 3581/TCHQ-TXNK ngày 

20/6/2018,  số 5475/TCHQ-TXNK ngày 20/9/2018 và số 797/TCHQ-TXNK ngày 01/2/2019 
hướng dẫn các Cục Hải quan tỉnh, thành phố về phí vận tải và các chi phí liên quan đến việc vận 
chuyển hàng hóa đến cửa khẩu nhập đầu tiên, theo đó: Khi xác định và khai báo trị giá hải quan 
cho hàng hóa nhập khẩu, nếu Công ty phải trả khoản tiền về các khoản phí này (phí DO, CIC, v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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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h container) và khoản tiền này chưa bao gồm trong tổng số tiền mà doanh nghiệp thực thanh 
toán cho người bán hàng hóa thì Công ty không phải điều chỉnh cộng vào trị giá hải quan; trường 
hợp số tiền này đã bao gồm trong tổng số tiền thực thanh toán cho người bán hàng hóa nhưng 
Công ty có chứng từ hợp pháp để xác định chính xác số tiền phí DO, CIC, vệ sinh container thì 
được trừ các khoản phí này khỏi trị giá giao dịch của hàng hóa. Do vậy, phản ánh của doanh 
nghiệp về việc tính thuế giá trị gia tăng 02 lần là chưa có đủ cơ sở. 

Câu 20. KOTRA  
(a) Vướng mắc:  

Đối tác (Buyer) Việt Nam phá sản trong khi đang làm thủ tục thông quan tại cảng HCM. 
Sản phẩm nước uống phải đăng ký và được cấp phép của Bộ Y tế Việt Nam trước khi nhập khẩu 
vào Việt Nam. Do vậy, trong trường hợp thay đổi nhà nhập khẩu thì lại phải làm lại đăng ký cấp 
phép từ đầu.  

Hàng hóa hiện tại đã đến Việt Nam và đang nằm trong kho ngoại quan nhưng vì nhà nhập 
khẩu trước đây phá sản nên nhà nhập khẩu mới không thể nhập do không có cấp phép. 

(b) Đề xuất: 

Cần thiết sửa đổi cơ chế để nhà nhập khẩu mới dù không có đủ điều kiện như nhà khẩu 
trước đây vẫn có thể tiến hành làm thủ tục thông quan lô hàng trong trường hợp nhà nhập khẩu 
trước đây bị phá sản tại thời điểm tiến hành làm thủ tục thông quan hàng hóa nhập khẩu. 

Trả lời: 
Về chính sách nhập khẩu đối với sản phẩm nước uống: Căn cứ Phụ lục I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5/2018/NĐ-CP ngày 02/02/2018 của Chính phủ thì mặt hàng nước uống 
thuộc diện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khi nhập khẩu phải thực hiện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số 15/2018/NĐ-CP. 

Về thủ tục nhập khẩu: Đề nghị Công ty căn cứ quy định tại Thông tư số 38/2015/TT-BTC 
ngày 25/03/2015 và Thông tư số 39/2018/TT-BTC ngày 20/4/2018 để thực hiện. 

Câu 21. KOTRA  
(a) Vướng mắc:  

Pháp lệnh về quy trình thủ tục nhập khẩu máy móc thiết bị cũ vào Việt Nam đã được sửa 
đổi ngày 15 tháng 6 năm 2019. Trong văn bản quy phạm này có phân loại máy móc cũ thành dây 
chuyền công nghệ và trang thiết bị máy móc thông thường với các quy định điều kiện khác nhau. 
Việc phân loại như vậy rất quan trọng  

*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máy móc thông thường, có quy định niên hạn thiết bị là 10~20 năm 
nhưng đối với dây chuyền công nghệ thì không giới hạn tuổi thiết bị 

* “Dây chuyền công nghệ” được công nhận là hệ thống các máy móc, thiết bị, phương 
tiện được bố trí lắp đặt, kết nối liên hoàn bảo đảm vận hành đồng bộ để sản xuất. 

Tuy nhiên định nghĩa về dây chuyền công nghệ lại mang tính chủ quan và tiêu chí phân 
loại với các thiết bị máy móc thông thường khác không rõ ràng nên cần có sự hướng dẫn chi tiết 
hơn.  

(b) Đề xuấ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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Đề nghị xây dựng hướng dẫn cụ thể và chi tiết về thuật ngữ cũng như quy trình thủ tục 
liên quan đến quy định nhập khẩu máy móc thiết bị cũ mới được sửa đổi gần đây.  

Trả lời: 
Khái niệm về máy móc và dây chuyền công nghệ đã được quy định tại Quyết định 

18/2019/QĐ-TTg và thuộc lĩnh vực quản lý chuyên ngành của Bộ Khoa học Công nghệ, do vậy 
đề nghị doanh nghiệp căn cứ quy định để thực hiện. Tuy nhiên, Tổng cục Hải quan ghi nhận 
phản ánh của doanh nghiệp và sẽ trao đổi với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là Bộ Khoa học 
Công nghệ để có hướng dẫn rõ ràng hơn. 

Câu 22. KOTRA  
(a) Vướng mắc:  

Tại khoản 2 Điều 62 của Luật Hải quan có quy định về thành lập kho bảo thuế trong khu 
vực nhà máy của doanh nghiệp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với các điều kiện như sau:  

Điều kiện thành lập kho bảo thuế: 

- Doanh thu xuất khẩu: 40 triệu đô la Mỹ. 

- Không vi phạm luật Hải quan trong 2 năm liên tiếp. 

Ngoài ra, kho bảo thuế là địa điểm chỉ dành riêng cho nguyên liệu cần thiết trong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Tuy nhiên, nhiều doanh nghiệp FDI rất cần sử dụng kho bảo thuế cho 
hoạt động mậu dịch gia công.  

Ví dụ, trường hợp công ty may mặc, nhà máy sản xuất có ở các nước lân cận như 
Campuchia, Ấn Độ và cũng có ở rất nhiều địa phương tại Việt Nam. Trường hợp ký hợp đồng 
thuê gia công với đối tác (Buyer) mà không chỉ định rõ nhà máy sản xuất ở đâu, thì sẽ bảo quản 
tạm thời trong kho bảo thuế. Nếu như xác định được nhà máy sản xuất sẽ tiến hành đăng ký nhập 
khẩu hoặc chuyển ra nhà máy nước ngoài. 

Nếu sử dụng kho bảo thuế dạng kinh doanh, không phải của doanh nghiệp thì phí kho bãi 
cao hơn nhiều so với kho thông thường. Và đây cũng trở thành nguyên nhân ảnh hưởng đến năng 
lực cạnh tranh giá cả của các doanh nghiệp FDI 

(b) Đề xuất: 

Đề nghị xem xét gỡ bỏ các tiêu chuẩn quy định chặt chẽ liên quan tới kho bảo thuế sử 
dụng cho mục đích của doanh nghiệp. 

Trả lời: 
- Khoản 9 Điều 4 Luật Hải quan số 54/2014/QH13 ngày 23/6/2014 quy định “Kho bảo 

thuế là kho dùng để chứa nguyên liệu, vật tư nhập khẩu đã được thông quan nhưng chưa nộp 
thuế để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của chủ kho bảo thuế”. 

- Khoản 2 Điều 62 Luật Hải quan số 54/2014/QH13 ngày 23/6/2014 quy định “Kho bảo 
thuế được thành lập trong khu vực nhà máy của doanh nghiệp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 Điều 16 Nghị định 68/2016/NĐ-CP ngày 01/7/2016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điều 
kiện kinh doanh hàng miễn thuế, kho bãi, địa điểm làm thủ tục hải quan, tập kết, kiểm tra, giám 
sát hải quan có quy định điều kiện thành lập kho bảo thuế như s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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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oanh nghiệp được công nhận là doanh nghiệp ưu tiên được công nhận kho bảo thuế 
nếu đáp ứng các điều kiện sau: 

a) Có hệ thống sổ kế toán và ứng dụng công nghệ thông tin theo tiêu chuẩn của cơ quan 
quản lý nhà nước để theo dõi, quản lý hàng hóa nhập, xuất, lưu giữ, tồn trong kho; 

b) Nằm trong khu vực cơ sở sản xuất của doanh nghiệp, được ngăn cách với khu vực 
chứa nguyên liệu, vật tư không được bảo thuế, được lắp đặt hệ thống ca-mê-ra giám sát đáp ứng 
chuẩn trao đổi dữ liệu của cơ quan hải quan để giám sát hàng hóa ra, vào kho bảo thuế. 

2. Doanh nghiệp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có kim ngạch xuất khẩu từ 40 triệu USD 
trở lên được công nhận kho bảo thuế, ngoài các điều kiệ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còn 
phải đáp ứng các điều kiện sau: 

a) Có hoạt động xuất khẩu ít nhất 02 năm liên tục trở lên mà không vi phạm pháp luật về 
hải quan và pháp luật thuế; 

b) Tuân thủ pháp luật kế toán, thống kê; 
c) Thực hiện thanh toán qua ngân hà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ăn cứ quy định nêu trên thì kho bảo thuế được sử dụng để chứa nguyên liệu, vật tư nhập 

khẩu đã được thông quan nhưng chưa nộp thuế để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của chủ kho bảo 
thuế. Để được công nhận kho bảo thuế thì doanh nghiệp phải đáp ứng một số điều kiện nhất 
định.  

Ngoài ra, đề nghị Công ty nghiên cứu các quy định sau, đối chiếu với tình hình thực tế 
hoạt động của Công ty để thực hiện cho phù hợp: 

- Trường hợp Công ty thực hiện hoạt động gia công hàng hóa, Công ty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về thủ tục hải quan nêu tại Mục 6 Chương III Nghị định 08/2015/NĐ-CP ngày 25/01/2015 
của Chính phủ (đã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Nghị định 59/2018/NĐ-CP ngày 20/4/2018) và quy 
định về thuế nêu tại khoản 6 Điều 16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số 107/2016/QH13 
ngày 16/4/2016; Điều 10, Điều 11 Nghị định 134/2016/NĐ-CP ngày 01/9/2016 của Chính phủ. 

- Trường hợp hàng hóa từ nước ngoài đưa vào gửi kho ngoại quan để chờ xuất khẩu ra 
nước ngoài hoặc nhập nhập khẩu vào Việt Nam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nêu tại khoản 10 
Điều 4 Luật Hải quan số 54/2014/QH13 ngày 23/6/2014; Điều 85 Nghị định 08/2015/NĐ-CP 
ngày 25/1/2015 của Chính phủ. 

Câu 23. Công ty D 
Vướng mắc:  

(a) Ví dụ, công ty chúng tôi là đơn vị nhập khẩu nguyên phụ liệu của hàng xuất khẩu và 
nhập gia công khi một công ty B của Việt Nam muốn nhập khẩu từ công ty A của Hàn Quốc. 
Khi gia công sản phẩm, và xuất khẩu tại chỗ thành phẩm cho một công ty C ở Việt Nam thì có 
được miễn giảm thuế đối với sản phẩm khi nhập khẩu từ công ty A hay không?  

Ngoài ra, nếu công ty C xuất khẩu tại chỗ để gia công lần 2 và xuất sang cho công ty D ở 
một quốc gia khác thì việc xuất khẩu đó có được công nhận không? Có được miễn giảm thuế khi 
nhập khẩu từ công ty A (nhà nhập khẩu đầu tiên) hay không?  

Chúng tôi có nghe nói đối với 2 trường hợp này, điểm chung là phải có ASEAN FORM 
D để thực hiện được miễn giảm thuế khi nhập khẩu từ công ty A, điều này có đúng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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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ếu xuất khẩu trong nước (tại chỗ) được thì chúng tôi không cần nộp thuế phát sinh 
từ 2009 có được không? Nếu đã nộp rồi thì có được hoàn lại thuế không?  

Trả lời: 
Liên quan đến vướng mắc hàng hóa nhập khẩu để gia công,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sau đó xuất trả, bán sản phẩm được gia công, sản xuất từ nguyên liệu, vật tư nhập khẩu cho 
thương nhân nước ngoài, nhưng được thương nhân nước ngoài chỉ định giao hàng cho doanh 
nghiệp khác tại Việt Nam, ngày 25/6/2019, Tổng cục Hải quan đã có công văn số 4138/TCHQ-
TXNK hướng dẫn như sau: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nhập khẩu nguyên liệu, vật tư để gia công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sau đó xuất trả, bán sản phẩm được gia công, sản xuất từ nguyên 
liệu, vật tư nhập khẩu cho thương nhân nước ngoài nhưng được thương nhân nước ngoài chỉ định 
giao hàng cho doanh nghiệp khác tại Việt Nam (xuất khẩu sản phẩm theo loại hình xuất khẩu tại 
chỗ) được miễn thuế nhập khẩu đối với nguyên liệu, vật tư nhập khẩu để gia công, sản xuất hàng 
hóa đã xuất khẩu tại ch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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